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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1. 서 문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의의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계

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문제와 관련된 배경과 현

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며, 이러한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극동지역과의 올바른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2008년 1월 18~19일 양

일간 외교통상부의 후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책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과 토론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

이다. 

한반도에 인접한 러시아의 극동지역1)은 러시아 전 영토의 약 1/3을 차지할 정

도로 광대무변한 지역이지만 인구는 700만에도 못미치는 곳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불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

1) 이 책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란 주로 러시아의 행정구역 구분상 극동연방관구에 속하는 8개 연방주

체들(연해, 하바로프스크, 유태인자치주, 아무르, 마가단, 추코트, 코략, 캄차트카, 사하, 사할린)을 

가리킨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다 바이칼호 주변의 5개 연방주체들(치타, 부랴트, 아긴스

키부랴트, 이르쿠츠크, 우스트-오르딘스키부랴트)을 추가한 더 넓은 지역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지

역들은 러시아어의 통칭 “원동 및 자바이칼(ДальнийВосток и Забаикаль)”과 같은 지역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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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세기 후반 러시아 영토가 극동지역까지 확장된 이후로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주로 천연자원의 공급지 및 변방의 군사요충이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지배하던 구소련 시기

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되었으며, 이 때문에 구소련 정부는 극동지역의 본격

적인 경제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왔다. 

구소련의 와해와 더불어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러시아가 개방의 길로 접어든 

1990년대부터는 국토의 변방이라는 지리적인 입지가 더 이상 극동지역의 경제개

발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중국시장 

및 한국, 일본, 미국과 같은 발전된 국가들에 인접해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과 아시

아ㆍ태평양 지역을 잇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동지역의 지리적인 입

지는 이제 경제개발을 위해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재인식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

한 경제개발의 요인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것은 극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천

연자원의 부존량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자원을 

비롯해서 석탄과 철광석, 유색금속, 귀금속과 같은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

장되어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세계적인 삼림자원의 소재지이며, 러

시아의 어류와 해산물의 60% 이상을 생산해 내는 수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가진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입지의 이점은 아직까지 대

부분 개발되지 못한 채 잠재력으로만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실제로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

제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러시아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과정에서도 극동지역의 경제는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지역의 지

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는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불안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

거이다.



16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구상은 1990년대에도 있었으나,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00년대부터 러시아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의 경제개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지역을 포함하는 전체 극동지역에서 에너지자원과 수송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러한 전략에 기초해서 ‘동시베리

아-태평양 송유관’과 ‘통합가스공급시스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

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6년 말에 극동지역의 경제상황이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위

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지역 경제개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

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한 바 있는데, 이 이후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극동지역 경

제사회개발 프로그램을 2013년을 목표로 하여 확대, 수정하고 연방재정의 지원규

모를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체(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이 회의를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 및 인근지역을 동북아의 경제협력 허

브로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은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국에도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극동지역은 한국경제의 생산활동을 위해 꼭 필

요한 천연자원을 가까이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공급선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한국의 

수출입 물류체계 중에서 아직 미비한 부분인 유라시아대륙과의 육상물류통로를 구

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이와 같은 일들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러시

아 극동지역에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다는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외부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한국은 이 지역의 경제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다. 특히 한국은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협력 상대방인 러시아의 이익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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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ㆍ정치적 관계를 장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

으로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책은 전술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 프

로그램을 토대로 3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미나에서 발표된 10편의 발제논

문 및 관련된 토론자료를 싣고 있다. 

이 책의 제1부인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어제와 오늘｣에서는 과거에서부

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경제개발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있

다. 첫 번째 논문인 ｢푸틴정부의 신극동지역개발정책과 전망｣(성원용 교수, 인천대

학교)에서는 가장 최근인 2007년에 발표된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지역 개발프로

그램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이전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

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부의 두 번째 논문인 ｢러시

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 정책을 중심으로｣에서 정한구 박사(세종연구

소)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극동지역에 대한 개발 

의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연방정부와 극동지역의 지

방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갈등과 대립요인에 대한 분석은 현

재 진행 중인 극동개발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

다. 1부의 마지막 논문인 한정숙 교수(서울대)의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와 극

동의 위치｣는 연해주 병합,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부설 등의 사건이 일어났던 19세

기와 20세기 초 러시아의 동진(東進) 정책을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된 것과 같은 역사적 사실과의 연관성 속에서 오늘날 러시아 정

부의 극동개발 정책을 바라볼 때 이러한 정책의 역사적인 동인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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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 경제개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하는 이 책의 제2부 역시 세 편

의 논문을 담고 있다. 안병민 박사(한국교통연구원)는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

류 인프라 현황, 개발전략과 전망｣ 제하의 글에서 극동지역에서의 교통, 물류인프

라 개발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의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성규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두 번째 논문인 ｢러시아 동부

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전략과 한ㆍ러 협력｣에서 러시아 정부의 극동 및 동시베

리아 지역의 에너지자원 및 관련 인프라 개발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개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세 번째 발표논문인 ｢극동지역 농

업진출의 현황과 가능성｣(김민철 팀장, 한국농촌공사)은 한국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의 한 분야인 극동지역 연해주에 대한 한국 기

업들의 농업진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아울러 진출 확대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의 제3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4편의 

발제논문을 담고 있다. 고재남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주변국(중국, 일보, 미국)

의 극동지역 정책｣에서 극동지역 주변에 있는 세 강대국들의 극동지역에 대한 외

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세 강대국들이 모두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가운데도 공

통적으로 극동지역과의 에너지협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중

국의 부상을 중요시하여 다루고 있다.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는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 극동지역｣ 제하의 논문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국가전략을 상세

히 분석하고,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서 극동지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한ㆍ러 양자 차원에서 북핵문제 등 북

한문제와 관련된 차원,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외교ㆍ안보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다

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정여천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3부의 세 번째 논문인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본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를 경제적 측면과 경제외적인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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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분석한 후 경제협력의 기본방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경제협력의 방안으로서 특히 패키지형 경제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한 형태로서 남ㆍ북ㆍ러 3각 경제협력의 의의와 대표적

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추진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성환 

서기관(외교통상부)의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외교 전략｣
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이 분석되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극동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개발사업들을 에너

지 분야와 물류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각각에 대해 한국의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극동지역에서 한ㆍ러 간 에너지협력은 양자간 문

제만이 아니라 다수의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상과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1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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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

성 원 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1. 서 론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 

예정지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동북아의 주변국들은 새로운 상품시장 개척, 또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이유로 극

동 및 시베리아 지역으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변화는 한마디로 ‘정중동(靜中動)’에 가깝다. 마치 문명의 진

화가 멈춘 것처럼 영원히 머물러 있는 듯하나 어느새 저만치 나가 있고, 아무런 변

화도 허락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그 미세한 변화는 육중한 대지를 달구어내기에 

충분하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아직은 ‘시장’이 경제생활을 조절하는 지배적인 

‘원리’로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극동의 도시들에서 목도하는 대중

들의 일상사에는 사고파는 ‘시장’의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물론 2000년부터 모스

크바와 성-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의 서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약적인 경

제성장의 ‘온기’가 온전히 극동지역까지 전달되는 데에는 지리적 원격성이라는 물

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서서히 깊은 침체의 잠에서 깨어나 거대한 변화를 향한 에너

지를 분출시키고 있고, 또한 변화해야만 극동과 주변지역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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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다수가 공유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소외’, ‘은둔’, ‘침체’ 등으로 덧씌워진 과거의 음산

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러시아인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선사하는 ‘축복받은 대지’로 

거듭날 수 있을까? 

최근 러시아정부는 극동과 자바이칼 지역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방향, 목표, 사업대상 및 소요예산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존의 극동ㆍ자바이칼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2013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

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푸틴 정부가 기존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 개발프로그램의 실행 기간을 연장하고, 주요 구성 내용을 수

정하게 된 배경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또한 푸틴 정부가 수립한 새로운 극동ㆍ자

바이칼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측면에서 과거의 프로

그램과 차별되는가? 본 논문은 이하에서 ｢2013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

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2.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및 배경 

푸틴 정부가 기존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수정하게 배경은 어디

에 있는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이 발표

되기 전까지 1990년대 이후 러시아연방에서 추진된 극동ㆍ자바이칼지역개발 프로

그램의 추이를 간략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에 걸친 극동ㆍ자바이칼지

역개발 프로그램의 변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프로그램 수정의 필요성과 계기를 

확인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2) 

2) 옐친시기까지 시베리아ㆍ극동지역 개발의 추이는 한종만ㆍ성원용,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ㆍ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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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90년대 프로그램의 수정과정 

지금까지 푸틴 집권 시기에만 극동ㆍ자바이칼지역개발 프로그램은 두 번 수정

되었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푸틴 행정부는 전임자인 옐친 대통령의 집권 시기

에 수립된 극동ㆍ자바이칼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안을 승인하였고, 이로부

터 약 5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나 2007년 11월 21일 다시 기존의 극동ㆍ자바이칼지

역 개발계획을 수정하는 연방특별프로그램을 채택ㆍ승인했다.

엄밀하게 말해 러시아에는 극동지역의 지역개발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정부단위의 단일한 ‘전략(strategy)’은 없다.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그리고 

연구단체와 개인 연구자의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과 정당들이 개념(concept), 프로

그램(program), 계획(plan) 등의 이름으로 극동지역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

는 다양한 문건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가장 상위 수준에서 극동지역 개발의 기본적

인 방향을 규정하고, 세부 목표와 과제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가전략은 

없다. 문건의 제목에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베리아지역은 극동지역과 달리 

2002년 6월 7일자 러시연방 정부령 No. 765-p에 의해 ｢시베리아 경제발전 전략｣3)

이 승인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프로그램과 계획들이 점검되고 있다. 한편, 통상

적으로 국내외에서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실상 극동ㆍ

자바이칼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특별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전략’의 이

름에 걸맞은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그야말로 연방정부가 단위사업별로 재정

적 측면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인 것이다. 

이러한 특별프로그램의 원형이 시작된 것은 1987년 8월로 소급된다. 1980년대 

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제2장을 참고. 극동지역개발정책의 추

이와 시기별 계획의 비교에 대한 설명은 정한구, 󰡔러시아 극동지방: 푸틴 대통령과 지역개발 정책

의 장래󰡕, 세종연구소, 2002, pp. 21-25 참고.
3)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и

бири,” 2002. 6. 7, http://www.sibfo.ru/strategia/strdoc.php?action=art&nart=81(검색일: 
2008.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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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구소련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던 고르바초프는 시베리아ㆍ극동지역이 경제

적 고립에서 벗어나 아ㆍ태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교류를 할 수 있기를 원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구소련이 아ㆍ태지역 국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구소련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

베리아ㆍ극동지역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을 천명했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향후 아ㆍ태지역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경제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

다.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이후 일 년이 지나 1987년 8월 19일자 소련공산당 중앙

위원회 및 소련 각료회의 명령 No. 958에 따라 ｢2000년까지 극동 경제지역ㆍ부랴

치야 자치공화국 및 치타주의 생산력 종합발전 장기 국가프로그램｣이 채택되었

다.4) 그러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산업구조를 단순한 자원채취에서 자원가공 부

문으로 전환시키고, 극동경제를 아ㆍ태지역경제의 분업체제로 통합한다는 1987년 

8월의 프로그램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세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배정하는 ‘연성예산제약’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재원부족’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5) 

구소련의 붕괴 이후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1996년 4월에 발표되었다. 1996년 4월 15일자 정부령 No. 480호에 의해 ｢1996- 

2005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6)이 승인되

4) ЦК КПСС и 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Долговремен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

ма комплексного развит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х сил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

ского района, Бурятской АССР и Чит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00 года”, 
1987. 8. 19, П. А. Минакир,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 Экономи

ка, 2006, pp. 669-703.

5) 프로그램을 승인했을 당시부터 이미 구소련 내부에서는 프로그램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당시 ‘연성예산제약’과 중앙집중적 투자 원칙이 유지되었지만, 사실상 자원 배분은 정

치군사적 합목적성이라는 범주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것은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프로

그램의 목표와는 배치되고 말았다. 또한 정치불안과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부정적인 상황은 프로그

램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호의적인 조건과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П. 

А. Минакир,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 Экономика, 2006, pp. 
190-191.

6)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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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프로그램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이 천연자원기지로서 보유한 잠재력을 활

용하여 한편으로는 러시아경제의 내수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을 통

한 외화수입을 러시아 연방 및 지방예산에 편입시키고, 또한 극동지역과 아ㆍ태지

역 국가들간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이들 지역이 동북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편

입되어 갈 것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전제로 극동ㆍ자바이칼지역

이 시장경제개혁과 관리의 탈중앙집권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에는 연방예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이

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지역발전의 방향과 자원의 동원이란 측면에서 이

전의 계획들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성과지표의 측면에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

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이 옐친 대통령이 제2대 대통령선거를 겨냥

해서 지방정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 불만을 잠재

우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급조된 것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실현가능성이 부족

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지역에 투입된 소규모의 자금조차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

고, 소모적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었다.7) 

한편, 옐친을 승계한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21일 블라가뷔센스크(Благов

ещенск)에서 열린 지역경제협의체 ‘극동과 자바이칼’(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За

байкалье)과의 회의에서 기존의 ｢1996~2005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

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이 새로운 시대상황과 지정학적 현실에 맞게 수정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8) 그리고 2000년 11월 17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개최

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1996-2005 

годы≫, 1996. 4. 15.
7) 예를 들어 1999년 기준으로 실행 투자액은 89억 6,000만 루블로 계획(1,310억 루블) 대비 

6.8%에 불과했고, 총투자 중 연방예산 지원액은 25억 8,000만 루블로 계획(326억 5,000만 루

블) 대비 7.9%에 불과했다. “Перспектив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

него Востока,”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No. 10 (2000), p.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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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베리아 연방관구에 속한 지역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2001년 한 해 동안 ‘시베

리아의 전략적 발전 개념’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9) 이후 2000년 11월

부터 시베리아 연방관구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가 중심이 되어 전략

적 발전 개념을 구체화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정부 부처와 ‘시베리아 협정’(Сиб

ир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및 시베리아연방관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2년 3월 

19일자 정부령 No. 169에 따라 2010년까지 프로그램 실행기간을 연장하고, 프로

그램의 목표, 과제, 실행 메커니즘을 보다 정확히 설정한 ｢1996~2005년 및 2010

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10)이 채택되었다. 

2002년 3월 19일 채택ㆍ승인된 수정 프로그램에는 러시아 지도부의 변화된 상

황 인식이 깔려 있었다. 푸틴은 앞서 언급한 시베리아ㆍ극동지역 지도자들과의 회

담에서 과거 5년 전에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

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이 작성되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베리

아ㆍ극동지역의 운명이 갖는 의미가 러시아 국내 상황만이 아니라 국제협력 차원

에서 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지역의 개발이 러시아 미래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고도의 산업 잠재력을 지

닌 이 지역을 향후 러시아 번영의 중요한 위치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연방정부의 

시베리아ㆍ극동지역 정책에 일대 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푸틴 정부하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이 과거와 

차별되는 것은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우선 과제에 집중시키고, 지역정책도 과거 

8) В. В. Путин,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http://www.president.kremlin.ru/appears/2000/07/21/0000_type63374type63378_28796.shtml 
(검색일: 2008-2-15). 

9) В. В. Путин, “Вступительное слово на совещании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ибири≫”, http://www.president.kremlin.ru/appears/2000/ 
11/17/0002_type63374type63378_28414.shtml(검색일: 2008-2-15).

1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

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1996- 
2005 и 2010 года≫, 200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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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집권화 방향에서 연방관구의 관리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는 데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러시아연방의 지전략적 이해와 안보를 고려하면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적 조건을 창출하는 데 모아졌다. 

또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우선적인 경제부문을 발전시키고 국제협력 및 국경협

력 프로젝트들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된 인프라를 확충하고 호의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역의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에서 실현되는 여타 연방특별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맞추어졌다. 프로그램은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운송체계의 개선, 국제운송체계에서의 러시아의 위상 강화, 석유ㆍ가스 개발 

및 주요 파이프라인네트워크의 확대, 해상생태자원의 재생산 및 보존 등을 핵심 과

제로 설정했다. 이 밖에 연료에너지복합체, 교통복합체, 어업복합체 등 역내 핵심

적인 경제부문의 구조조정과 발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조건 구축, 사회부문 

인프라의 발전, 역내 남부지방 주민들의 정착 강화 등도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푸틴 시기 극동ㆍ자바이칼지역 장기발전 프로그램이 갖는 특징은 과거처럼 단

순하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ㆍ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실현이라는 보다 상위의 ‘전략적’ 구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11) 사실 그동안 지방 엘리트들이 러시아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의 강력한 조정자적 역할, 그리고 극동 및 시베리아 등 일부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

한 배려 및 전략적 접근을 요구해왔다.12)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와는 사뭇 다

른 전향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2002년 3월의 수정 프로그램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새로운 

극동ㆍ자바이칼프로그램이 과거 옐친 시기의 프로그램보다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11) В. И. Ишаев, Россия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облемы, перспекти

вы, Москва, 2005, pp. 98-99.
12) В. И. Ишаев,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10 года. Доклад на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я, Хабаровск, 2001, pp.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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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극동ㆍ자바이칼 발전프로그램 실행 지출

(단위: 10억 달러)

지표

1996~2005년 프로그램
2010년까지 프로그램3)

(2002~2010년)계획1)

(1996~2005년)
실행(1997~2001년)2)

10억 달러 %

총지출 80.0 14.4 18.0 14.2

연방예산지출 20.0 1.44 7.2 1.05
주: 1) 1995년 환율, 1995년 가격기준 

   2) 1996~2001년간 평균환율, 1995년 가격기준 

   3) 2002년 3월 환율, 2002년 가격기준 

자료: П. А. Минакир,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 Экономика, 2006, p. 556.

는 것도 문제였고,13)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할 당시 ｢에너지전략 2020｣, ｢교통

전략 2020｣ 등 여타 부문별 발전전략과 상호 연계해서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않았고, 프로그램 실행의 전제조건들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목표

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다는 데 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 

2010년까지 9년간 투입될 재원은 과거 1996~2000년간 실행된 예산과 거의 비슷

한 수준에 불과했다. [표 1-2]에서와 같이 2002~2004년까지 3년간 진행된 프로그

램의 성과를 보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주요 거

시경제지표의 성장률은 모두 계획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14) 2004년 3월

초 푸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

13) 2002년 3월 승인된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은 대통령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7개에 달

하는 다른 지역발전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재영 외,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과 한국의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p. 43.
14) 2003년 12월 정부령 No. 758에 따라 프로그램 수정이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수는 기존의 

588개에서 467개로 축소되고, 그에 따라 프로젝트 예산도 4,412억 달러에서 3,83억 달러로 축

소되었다. П. А. Минакир,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 Экономика, 
2006, p.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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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02~2004년간 극동ㆍ자바이칼 주요경제지표 성장률

(단위: %, 2001년=100%)

지표 프로그램 계획 실적

지역총생산 135.5 109.8
광공업생산 127.3 112.3

고정자본투자 141.6 155.8
전력생산 112.1 107.8

석유생산(가스콘덴서 포함) 131.6  95.2
가스생산 138.2 102.8
석탄생산 121.1 112.8

어패류 어획고 115.4  80.2
자료: П. А. Минакир, Экономика регион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 Экономика, 2006, p. 

582. 

록 정부에 지시함으로써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

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의 수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나. 󰡔2013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 수립 배경 및 과정 

그렇다면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의 수정 필요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엄밀

하게 말해 러시아에서 극동ㆍ자바이칼지역 개발과 관련된 연방특별프로그램은 전

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장기발전프로그램에는 변함없는 전략적 원칙 하나

가 공유되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의 자원과 낙후된 산업의 종합 개발, 외자유치나 

합작기업 설립 및 자유경제지대 창설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아ㆍ태지역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것

이다.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어떠한 계기로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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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 강조점을 두는가를 제대로 간파하는 데 있다. 

러시아 정부가 프로그램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 계기는 우선 최근 일부 

극동지역 경제상황 악화와 역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 심화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8월 푸틴 대통령이 극동연방관구(Far Eastern Federal 

District) 전권대표 및 해당 관구의 주지사들과 가진 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왜 

2006년 상반기 극동연방관구의 10개 지역 중 6개의 지역에서 생산량이 감소했는

가?’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다음 2006년 12월 20일 푸틴 대통령은 안보회의에서 현재 러시아의 극동지역

에서 전개되고 있는 ‘참혹한 상황’이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는 발언을 한 바 있다.15)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이 단순한 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역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러시아 지도부가 이 지

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열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극동의 사회ㆍ경제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결의

하고 현행 연방특별프로그램의 조속한 수정을 단행하며, ‘극동연방관구 사회ㆍ경제

개발 국가위원회’16)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푸틴의 발언을 계기로 2007년 2월 23

일자 정부령에 따라 총리 프라드코프(В. Фрадков)가 의장이고, 지역발전부 장관 

코작(Д. Козак)이 부의장인 ｢극동, 부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 및 치타주의 사

회경제발전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17) 이 위원회가 주도하여 기존의 ｢1996~ 

15) В. В. Путин, Вступительное слово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http:// 
www.president.kremlin.ru/appears/2006/12/20/1548_type63374type63378type82634_1
15648.shtml

16)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

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17) “ПОЛОЖЕНИЕ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вопросам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

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Иркутской и Читинско

й областей”,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3 фев

раля 2007 г. N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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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및 2010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
을 수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당초 지역발전부가 프로그램 준비에 맞추어 ｢극동과 바이칼지역의 발전 전략: 

개념｣18) 등의 문건을 준비했지만, 이후 이 역할은 경제개발통상부로 넘어갔다. 

2007년 3월 10~11일간 러시아의 경제개발통상부는 해당지역의 대표들과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부처의 대표들이 모여 프로그램의 수정 과정에서 해당지역 연방주

체들이 제기한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각 프로그램의 발주자라 할 수 있는 연방부

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후 2007년 8월 2일 정부 각료회의에

서 경제개발통상부가 준비한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07년 11월 21일 정부령 No. 

801에 따라 ｢2013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

램｣19)이 승인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 정부가 판단하는 극동지역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무엇

인가? 여러 가지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지역의 사회경제상황

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999년만 하더라도 극동 및 자바이칼의 

지역경제의 성장속도는 러시아 평균보다 앞서 나가는 보습을 보여주었지만, 2000

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특징은 사라졌다. 2006년 극동관구의 지역총생산은 

9,426억 루블로 러시아 전체 연방관구 중 가장 낮은 7번째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러한 단순한 양적지표 상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지표 상으로도 여러 조건들이 악화

되고 있다는 데 있다. 공업생산에서 유용광물 채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4.8%

에 달한다. 반면에 1990년대 초 이 지역의 전체 수출에서 기계 및 설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34%였지만 현재는 이 비중이 고작 3%에 불과하다. 원료, 철광석 및 원

18) МИНИСТЕРСТВ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

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Концепция,” Моск

ва, 27 марта 2007 года.
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

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200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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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등이 이 지역 수출품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0) 

이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 지역의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인구학적 위기’로 집

약된다. 러시아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지역총생산, 고장자본투자의 감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이 21.2%(러시아 평균 17.6%)에 달하는 낙후된 사회경제

적 조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노동력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1989년 인구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극동연방관구에서 

무려 20%나 인구가 감소했고(러시아연방 전체평균은 3.6%), 가장 최근 10년간

(1996~2006년) 극동지역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총 72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지

역 주민의 10%에 달한다.21) 

반면에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과 같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국가들이 인접해 

있거나 근거리에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지도부의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

이다. 특히 최근 중국인의 극동지역으로의 대규모 유입 및 이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중ㆍ러 간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극동지역의 중국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22) 해가 갈수록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아ㆍ태지역 국가

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이들 국가들의 극동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

고 있다는 위협 인식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정부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태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여기에 러시아연방 전체의 사활

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1월 수정된 프로그램이 

20)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

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2007. 11. 21. 
21) 위의 글. 
22) 최근 중국인의 이주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중국인의 극동연방관구 입국자수는 1999

년과 비교하여 68.3% 증가했고, 2004년에는 2002년과 비교하여 24.5%나 증가했다. 1999~ 
2004년간 극동연방관구에 체류한 중국인 수는 약 2백만 이상이 된다. Е. Л. Мотрич, Населе

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ладивосток-Хабаровск: ДВО РАН, 2006,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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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여러 과제 중 ‘역내 주민 정착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표 1-3.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 수립 일지

일자 내용

2006. 8. 14 푸틴과 극동연방관구 주지사간 극동의 사회경제적 상황 논의 

2006. 10. 20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주재 2012년 APEC 정상회의 관련 관계부처 회의 
- 블라디보스토크 발전 총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2006. 12. 20 극동문제 관련 안보회의에서 ‘극동연방관구 지역의 국가안전보장’ 결의문 
채택 

2007. 1. 27 푸틴 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2012 APEC 정상회의 개최 관련 회의 
- 연해주 발전전략 과제 보고

2007. 3. 10~11 경제개발통상부 주관 하의 협의회 개최. 각 지방이 제기한 사업제안 검토 

2007. 3. 27 지역개발부 주관 ｢러시아 극동ㆍ자바이칼지역 개발전략 구상｣ 검토 회의 

2007. 8. 2 러시아연방 정부 각료회의 프로그램 확정 결의 

2007. 11. 21 ｢2013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승인

자료: 언론보도 등을 기초로 필자 정리. 

3.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의 목표는 “러시아연방의 지전략적 이해관계와 안보를 

고려하면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우선적인 경제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호의적인 투자환경 조성”23)에 모아졌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언

급한 2006년 12월 20일 안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과 일치되

2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

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200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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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4) 2002년 3월의 프로그램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목표 항

목이 이전보다 한층 단순화되고 집중되었다. 

다음 최근 수정된 프로그램에서 밝히고 있는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의 우선 

과제는 “새로운 일자리의 보존 및 창출로 역내 주민 정착 강화, 경제발전을 제약하

는 지방단위의 인프라 한계의 해소, 엔지니어링인프라 및 사회부문의 발전과 관련

된 일련의 프로젝트 실현”25)으로 집약되었다.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도 흔히 

열악한 인프라환경, 원료를 가공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낙후ㆍ부족으로 인한 자원

의 비합리적 이용, 아ㆍ태지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대다수 1

차 산업에서의 낮은 노동생산성, 낙후된 인력양성체계와 주민들의 낮은 생활수준

에서 비롯된 양질의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답은 인프라의 발전 문제이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장애요인

을 극복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은 ‘교통’과 

‘전력’이다. 교통과 전력 분야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 개선은 이 지역의 풍부한 광

물자원 이용, 산업발전, 인구감소,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환경 등의 문제들과 매

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새로운 원료산지를 개발하고, 단순한 원목수출에서 역내 가공처리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사업은 인프라 환경, 특히 교통인프라 시설

의 건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우 연

24) 푸틴 대통령은 프로그램에서 지향해야 할 목적은 그저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 삶과 노동을 위한 합당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극동의 사회경

제적 부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프라의 개선과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В. В. Путин, Вступительное слово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http://www.president.kremlin.ru/appears/2006/12/20/1548_type63374type63378type826
34_115648.shtml

2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위의 글. 



37

제1장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과 전망

방차원의 프로젝트 실행에 비해 지역적 단위의 교통프로젝트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극동ㆍ자바이칼의 새로운 지역을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지방교통망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신속한 생산

증가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더구

나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천연자원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를 

새롭게 짜는 계획이 요구된다. 더구나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철도의 수송능력과 극

동항만의 처리능력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바

로 이러한 분야들이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의 우선 과제로 설정되었다.

한편, 연료에너지복합체에서 일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지

방단위, 특히 통합에너지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에너지인프라의 

발전 및 에너지수급균형의 최적화 문제들이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만족스

럽지 못한 에너지문제는 역내 전력 및 난방요율의 과도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다시 역내 제품의 생산원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떨

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요율체계의 합리화 문제가 시

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공급원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방에너지시

스템의 발전, 그리고 연료수급 균형의 최적화 및 발전비용이 저렴한 국내 지역으로

부터 전력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현대화할 필

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4.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내용 및 특징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은 단순하게 말해서 일차적으로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실행기간을 연장하는 데 맞추어졌다. 그렇다면 과거 ｢1996~2005년 및 2010년까

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어떠한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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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차별성을 갖는가?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프로그램 전체의 예산규모가 커졌으며, 유사한 개

발프로그램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 내에서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의 위상과 역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중

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일례로 2014년 동계올림픽 예정지인 소치(Со

чи)의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예산이 3,139억 루블인 반면, 2013년을 사업기

간으로 설정한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은 총 예산규모가 5,660억 루블에 달한다. 

소치보다도 약, 2,520억 루블이 많다. 또한 전체 소요예산에서 연방재정의 분담 비

중이 소치보다도 높다. 소치의 경우에 연방재정 분담은 1,860억 루블로 59.3%를 

차지하는 반면에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은 연방재정 분담액은 4,263억 루블로 

75.3%를 차지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앙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26) 

둘째, 과거와 달리 이번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에는 2012년 APEC 정상회담

에 맞추어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발하기 위해 ｢아ㆍ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

보스토크 시의 발전｣27)이라는 하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전체 프로

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아ㆍ태지역에 러시아 정치경제의 영향력 있는 중심지를 구축하

는 것이 극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 후보지는 블라디

보스토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해주의 주도(州都)인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에서 규모가 크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이며, 특히 철도ㆍ도로ㆍ해

26) Ведомости, 2007. 8. 2.
27) Под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г. Вдаливостока как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

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

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200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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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ㆍ항공교통이 만나는 교통물류의 허브에 해당된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

주 남부지역은 교통인프라 및 통과수송의 관점에서든, 아니면 임업가공, 수산업 및 

기타산업의 관점에서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물류, 학술, 비즈니

스, 관광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초인프라(교통, 에너지, 공공부문)가 가속적으로 발전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ㆍ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이라는 하위프로그램이 포함되게 되었다.28) 

하위프로그램에 따르면 컨퍼런스센터, 프레스센터, 의료센터, 오페라발레극장, 

3~5성급 호텔숙박시설, 교통인프라시설의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에너지ㆍ공

공부문의 인프라시설을 재건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사업은 

모두 2011년에 완공 예정이며, 2009~2012년에 러시아의 APEC 정상회의 개최 준

비 및 진행과 연관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위프로그램의 실행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이유로 건설부문의 이행은 러시아건설공사(Росстрой)로 지정했

다. 이러한 조치는 시간을 절약하고, 각각의 구별된 투자대상에 대해 작업일정 조

정을 단순화하면서 의사결정의 실행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08~2012년간 블라디보스토크 시 발전을 위한 하위 프로그램에만 총 1,485억 

루블이 책정되어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전체 예산의 약 1/4을 넘어서는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APEC 정

상회담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동방의 진주’로 키우려는 러시아의 의욕을 반

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총 사업규모 1,485억 루블 중 연방재정 분담은 무려 1,000

억 루블에 달한다. 본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배정된 연해주 예산은 모두 108억 

루블이며, 지방예산은 3,200만 루블이고, 예산외 재원은 377억 루블이다. 

28) 이 하위프로그램의 내용은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총계획’ 및 ‘연해주 발전 전략과제’의 내용이 일

정 부분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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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아ㆍ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프로그램의 재원

(단위: 백만 루블)

재원 2008~2012년 
각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148522.5 22299.8 31635.9 45620.5 46366.3 2600
연방예산 100000 15000 20000 30000 34400 600

연방주체예산 10821 1944.3 3225.9 4157.5 1493.3 -
지방예산 32 2 10 10 10 -

예산외 재원 37669.5 5353.5 8400 11453 10463 2000
자료: ПРИЛОЖЕНИЕ №11 к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

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года”. 

표 1-5. 신ㆍ구 프로그램의 예산 비중 비교

구 프로그램 신 프로그램

연방예산
(단위: 억 루블) 비중(%) 연방예산

(단위: 억 루블) 비중(%)

203 100 4,263 100
원료에너지복합체 48 23.9 988 23.2
교통복합체 4 2.1 2,471 58
통신 0.2 0.1 49 1
상하수도관리 14 7 59 1
엔지니어링인프라 92 45.1 342 8
사회부문 42 20.6 286 7
R&D 및 기타 4 2 68 2

셋째, 전략적 최우선 순위와 강조점에서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러시아의 전

통적인 시베리아ㆍ극동지역 개발 전략은 이 지역의 자원개발을 강조해왔다. 이 점

에서는 그야말로 ‘흘러간 옛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

에서도 그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란 관점에서 커다

란 변화가 시작되었다. [표 1-5]에서 보듯이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은 과거 ｢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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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거 프로그램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한 부분은 주택공영사업(45.1%), 연

료에너지복합체(23.9%), 사회부문(20.6%)이었으나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에서는 

강조점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 신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예산의 58%가 교통복합

체를 발전시키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구 프로그램에서 교통복합체의 비중이 단지 

2.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증가라 할 수 있다. 연료에너지복합

체의 비중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인 23.2%를 차지했다. 

한편, 구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주택공영사업은 신 프로그

램에서는 8%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사회부문, 상하수도관리 및 환경보존, 통신부

문은 각각 6.7%, 1.4%,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 프로그램에서 주택공영

사업과 사회부문의 비중이 구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산의 절대치만 놓고 보면 금액은 과거보다 증가했다. 

구 프로그램에서 주택공영사업과 사회부문에는 각각 92억 루블, 41억 루블이 책정

되었으나 신 프로그램에는 각각 342억 루블과 286억 루블로 변경되었다. 각각 약 

2배 이상, 약 7배 이상씩 증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 프로그램이 설정한 사업은 주로 교통복합체와 연료에너지

복합체에 집중되어 있다. 

1) 교통복합체 부문에서 재원은 주로 연방급 도로와 거주지 및 주요경제시설을 

연계하는 지방급 도로의 건설 및 재건, 지역간ㆍ지방급 항공운송인프라의 발

전, 항만운영시설의 재건, 철도교통시설의 건설에 집중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에는 기간 중 모두 22개의 공항을 재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3

개의 해운항만이 재건되고, 사할린과 본토를 연결하는 바니노-홀름스크 간 

페리운행을 위해 2척의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베르카키트-토모트-케르젬 철도구간, 레나강 철로를 통해 야

쿠츠크와 연결하는 철도구간을 포함하여 총 2개의 철도시설이 건설될 예정

이며, 연해주의 나호트카(쿠즈네쵸바)-흐뮈로프스키 대피역 구간의 통과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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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제고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기간 중 총 6,500㎞

의 도로가 건설ㆍ재건될 계획이다. 

2) 연료에너지복합체에는 총 59개의 에너지인프라시설이 건설, 재건될 예정이

다. 여기에는 거주지 및 경제시설물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요시설물이 포함된다. 소보렙스크-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트카 가스관사

업, 마스타흐-베르게-야쿠츠크 가스관사업, 하바로프스크주 주거지의 가스화 

사업, 야쿠츠크와 캄차트카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

되어 있다. 프로그램에는 특히 전력망의 발전 및 현대화에 특별한 주의를 기

울이고 있다. 사실상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 위치한 모든 연방주체에서 전력

망이 건설 또는 재건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향후 전력공급체계의 최

적화뿐만 아니라 광물원료, 산림자원의 개발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여줄 것

으로 기대된다. 

3) 통신부문에서는 사할린 및 캄차트카를 대륙과 연결하는 광통신망 부설사업

이 진행되어 도시간 전화통신의 질을 제고하고, 텔레비전 채널수 및 인터넷 

접근 가능성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4) 엔지니어링인프라 부문에서는 주택건설체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전제하고 

있다. 

5) 사회부문에서는 주요 보건ㆍ교육ㆍ문화ㆍ스포츠시설의 건설 및 재건사업들

이 실행될 것이다. 

6) 생태환경문제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거지의 상하

수로 건설 및 재건을 비롯하여 여타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

을 목표로 한 22개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

정에서 환경보존 관련 법률 요건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며, 특히 자연보존특별

지역 및 관광-레저특별경제지역 내에서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환경보호 및 

자연보존 특별요건을 엄격하게 지켜나갈 것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카만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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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섬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보존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5. 기대효과 

러시아 정부는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3년까지 ① 신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가운데 현재의 여타 연방특별프로그램(ФЦП)과 연방정

부의 지원 형태가 지속될 경우, ② 신프로그램에 러시아연방투자기금(Инвестиц

ионныйфонд РФ)의 재정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③ 신프로그램이 일

련의 투자계획들과 러시아연방투자기금의 재정지원 사업 모두를 포함할 경우 등 

세 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이 기초거시경제지표(지역총생산, 

광공업생산, 고정자본투자)의 변화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예측했다.29) 

위의 시나리오들은 각각 순서대로 타성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로 명명할 수 있는데, 신프로그램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프로

그램 실행의 효율성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2007년 11월 수정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일단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2013년에 이르러 총 6만

9,9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07년과 비교하여 지

역총생산은 2.6배, 공업생산은 2.3배, 고정자본투자는 3.5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1.1배 증가할 것이며, 실업률은 

1.7%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신극동지역개발프

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동 프로그램의 지역총생산 기여도는 8,006억 루블이 될 것

이고, 프로그램의 재정수입 증가 기여도는 2,069억 루블(연방예산 수입 예상 증가

분은 1,350억 루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 В. Г. Савельев, “О проекте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програм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Забайкалья на период до 2013 го

да≫” 200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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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기대효과

한편, 신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개발’과 ‘환경’의 대립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신프로그램은 위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장을 위한 급격한 지역개발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생산시설의 현대화, 에너지절약ㆍ자원절약기술의 도입, 일차원자재소비 감소 등에 

기초하여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면 생태환경 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철

저하게 러시아의 환경보존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실행될 것이

라고 강조하고 있다. 

6. 지역개발전략과의 연계 및 전망 

러시아 정부는 일단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

적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또한 ｢2013년까지

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이라는 단 하나의 프

로그램으로 러시아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이 보유한 수많은 천연자원과 기술적ㆍ인

적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

시아 정부는 신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이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수의 전략들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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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정

부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사회경제발전과 관련하여 각 부문별로 설정한 주요 전

략적 방향은 아래와 같다. 

우선 교통ㆍ물류 인프라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민간부문이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서 논의되는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프라의 신속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역내 기간교통

망의 확충, 광물자원산지와의 연계 교통로 확보, 국제통과수송로의 활성화 등이 주

요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간 수송능력을 3천만 톤까

지 확대하기 위해 BAM 철도의 재건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야쿠츠크까지 철

도 부설이 완료되면 북극해로의 운항을 틱시(Тикси)까지 연장하는 것이 당면문제

로 제기되어 있고, TSR 수송능력의 확충 및 TKR-TSR 연결사업의 조기 완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연료에너지복합체와 관련해서는 역내 지질조사, 석유ㆍ가스 채굴, 그리고 

액화탄화수소의 국내 가공을 발전시키는 문제와 함께 이들 에너지원의 공급 물류

체계에 대한 사안들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극동ㆍ자바이칼

지역에서의 에너지-수송요율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문제들과 폐쇄적인 에너지시

스템을 발전시키고 현대화ㆍ최적화하는 문제들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자원개발 및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후진적인 성격에서 탈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전략적 방향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

여 채굴된 광물자원, 임업자원 및 수산자원을 최대한 역내에서 가공할 수 있는 생

산시설을 건설하는 데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들이 연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제성장 속도에서 장기적으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제와 상호 연계하여 다른 연방특별프로그램들의 투자계획들을 수정ㆍ보완하

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발전의 공동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연방특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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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들을 자연독점 및 대기업의 투자프로그램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법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법률적 토대와 조세정책의 개선, 그리고 

기타 투자활성화 촉진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과 연관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타 은행ㆍ보험부문의 발전 과제와 대외경제활동의 발전, 수출구조의 다각화 및 

접경무역의 확대에 따른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

다는 입장이다. 

그림 1-2. 극동ㆍ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전략의 주요 방향

위에 언급한 여러 사안들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경제개발통상부는 현재 ｢2025년

까지의 극동, 부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 및 치타주의 사회경제발전전략｣ 구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17일 극동ㆍ자바이칼지역 발전 국가위원회 회의에

서 경제개발통상부가 제출한 전략 연구를 위한 기술과제(technical task)안이 승인

되었다.30) 현재까지 검토된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 및 

치타주의 사회경제발전전략｣ 안을 구성하는 요소는 총 4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1-3], [표 1-6]과 같다. 

30) Г. О. Греф, “О разработке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

о Восток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Иркутской и Читинской областей”, 2007.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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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극동ㆍ자바이칼 사회경제발전 전략(안)의 4개 주요 구성요소 

핵심내용 세부 내용

Ⅰ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각 
부문의 상황 연구 및 
분석

○ 인구 및 노동자원 분석
○ 천연자원 잠재력 분석
○ 생산잠재력 분석
○ 인프라(에너지, 교통, 통신) 상태 분석
○ 은행ㆍ보험부문의 상황 분석
○ 환경상황 분석 
○ 아ㆍ태지역 국가들의 對극동 경제정책 분석

Ⅱ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시나리오 설명

○ 타성적 시나리오
   - 지역의 선행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조치들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사회경제과정들에 대한 전망 
○ 기본시나리오
   - 역내ㆍ러시아국내ㆍ국제상황이 가장 호의적인 조건에서 

전략의 실행을 전제 
   - 전략목표를 달성하는 데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투자프로젝트들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 
○ 최적시나리오
   - 예상되는 예산제약을 고려한 기본시나리오의 수정

Ⅲ 
최적시나리오의 
실행메커니즘 설명

-

Ⅳ 
전략 실행을 위한 
정확한 행동계획 수립 

-

그림 1-3. 극동ㆍ자바이칼 사회경제발전 전략(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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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 정부는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

특별 프로그램｣이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의 하나라는 인식을 하고 있

다. 그러나 향후 위에 언급한 ‘2025전략’이 연구되는 결과에 따라 극동ㆍ자바이칼

지역이 러시아 및 아ㆍ태지역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기조에서 상당 부분 투자프로젝트의 

내용 변경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신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편, 크라스나야르스크 주 주지사인 알렉산드르 흘로포닌은 극동ㆍ자바이칼지

역 발전 국가위원회에 시베리아의 모든 지역을 포함시켜 위원회의 활동영역과 전

략안을 확대할 것을 푸틴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 제안

이 받아들여진다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대상지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25

전략’안의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

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31)

새로 수정된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

로그램｣이 향후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우선 과거 

극동ㆍ자바이칼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과제 실행률이 점차 하락했다는 타성적 경향

을 고려한다면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32) 개발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회의

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엄밀하게 평가하자면 이번 프로그램의 수정은 2012년 

APEC 정상회담에 맞추어 전체 예산의 약 1/4을 투입하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발

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발이 국제회의장, 박람회장, 호텔, 

체육문화시설 및 도로ㆍ교량 건설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적으로는 노동력 유입 

31) АЭИ “ПРАЙМ-ТАСС”, 2007. 8. 1.
32) 1930년부터 시작해서 1996년 대통령 프로그램(1996~2005년)까지 이어진 여러 프로그램별로 

투자과제 실행률을 살펴보면 각각 130%, 80%, 65%, 30%, 10%로 계속 하락해왔다. 이재영 

외,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06, p. 3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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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지만 생산잠재력의 지속적 발전이 담보되기는 어렵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상대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외한 여타 지역

에서는 자본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

망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일단 이변이 없는 한 러시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

질 것이고, 그에 따라 극동지역의 개발을 지원할 재정 여력도 충분할 것이라는 낙

관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명 또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은 중앙정부가 극동지역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의지를 얼마나 일관되게 관

철시켜 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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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정치

적 안정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2000~2007년 기간 동안 러시아는 연평균 약 6.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면

서, 다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거시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재정적자, 국가부채, 미지불, 바터거래 등과 같이 1990년대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했던 문제점들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7년 러시아과학원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는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2020년경 러시아의 GDP는 세계 GDP의 3.2%(2005년 2.1%)

를 점유하게 되어, GDP 규모면에서 세계 5위에 이를 것이며, 1인당 GDP는 구매

력평가 기준으로 26,800 달러(2005년 11,0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러시아 경제에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낙후된 지

역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DP 구조에서 아직 현저한 변화가 일

어나지 않았으며, 산업다각화에도 큰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석유 및 가스 수

출이 무역과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대외무역 구조에서 에너

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들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사회발전 수준이 갈수록 커지는 지역 발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예컨대 모스크바, 튜멘주, 상트-페테르부르그, 타타르스탄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등을 비롯한 10대 거대 지역들이 러시아의 GDP 구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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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에는 43.3%였으나, 2004년에는 54.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는 최근 에너지 부문에 집중된 국

내 산업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석유ㆍ천연가스 산업과 더불어 IT, 

석유화학, 조선, 나노 및 자동차 산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낙후된 시베리아ㆍ극동지

역을 개발하여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부로 급부상한 아ㆍ태지역 경제권에 편입시

키려는 열망을 분출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국의 지경학적 국가이익을 확보하

는 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낙후된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

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발표 논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기존의 󰡔2010년까지 극

동 및 자바이칼 개발계획󰡕이 최근 몇 년간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새로운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 8월 2일 러시아 각료회의에서 심의

를 거친 후, 동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이하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에 

따르면,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에 투입될 총재원은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5,660억 루블(약 223억 달러)이다. 여기에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을 위한 58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 재원의 대부분은 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인 

바, 송유관 등 연료 및 에너지 기간시설 건설에 약 55억 달러, 6,500 킬로미터의 

도로 건설을 포함한 교통망 건설에 88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새로 부

설될 도로, 파이프라인, 전력망은 현재 개발되지 않은 유전 및 가스전과 연결될 것

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22개 공항, 13개 항만 개보수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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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부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개발계획이 실행되면, 극동지역의 지역총

생산은 현재의 2.6배, 고정자본투자는 3.5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인구가 복귀함에 따라 총인구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러시아 정부의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전략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 구소련 시기부터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개발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초창기 계획을 제외하고 실제 실행률은 시간이 갈

수록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수정된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혹자는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에 대해 2008년 

3월에 실시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 혹은 인구밀

도가 낮은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서, 신 

개발계획 역시 과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에 수정된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전망된

다. 과거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때 러시아 정부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프로그램

의 실행률이 낮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7년 말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약 4,500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외에

도 유가하락을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는 석유안정화기금도 1,500억 달러에 이르렀

다. 러시아 정부가 이 가운데 일부를 개발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

트들의 상당 부분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이 이전의 프로그램과 내용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발표자는 신(新) 극동ㆍ

자바이칼 개발계획이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었고, 블라디보스토

크 발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복합체를 발전하는데 강조점이 두어졌

다고 잘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항은 주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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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에 연방예산 재원이 투입될 것이란 점이다. 사실 이전의 프

로그램에서는 주택공영사업, 연료에너지복합체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해 연방예산

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신

(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은 과거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

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각종 인프

라를 새로 구축하거나 현대화하는 것을 신 개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이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

인가? 

한국은 21세기 한민족의 국운을 대륙으로 확장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

반도의 교량적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시아와 더 나아가 유라시아대륙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이해

관계의 접점을 확인한다고 할 때, 한반도는 러시아의 아ㆍ태지역 진출의 교두보이

며, 러시아의 시베리아ㆍ극동지역은 한국의 대륙 진출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극동 및 동시베리아에서 안정적인 에너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러시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모스크바 등 대도시 

시장은 글로벌기업이 진출하여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으로 다변화되어야 하며, 대러 시장진출 확대가 동

반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 러시아의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시베리아ㆍ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을 보다 가속화하고, 장차 유라시

아 대륙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의 신(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을 한국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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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에너지자원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동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 자원개발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 지역으로부터 석유ㆍ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호혜적 원칙 아래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러시아는 안정된 수출시

장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증대하기 위해 자국의 석유ㆍ가스를 도입하는 국가

들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류부문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와 상ㆍ하류부문에 교차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

규모 석유ㆍ가스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향후 동북아지역을 

연결하는 에너지수송망이 구축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리고 러시아의 정책 변화

로 동북아지역에도 러시아와 상ㆍ하류부문에 대한 교차투자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수용하면서 실익을 극대화하

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대신에 수송노선 선정, 가격 및 공급물량 확보, 매장지 개발 참여 등과 관련된 한

국의 요구 조건을 러시아측에 제시하는 협상의 전술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지금까지의 행태처럼 에너지협력 사업도 개별 프로젝트별

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러시아측이 한국측의 투자참여

를 기대하고 있는 각종 사업(IT, 조선, 건설, 플랜트 등)과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

(package)로 묶어서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新) 극동ㆍ자바이

칼 개발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한반도와 인접한 블라디보스토크와 이르쿠츠크가 

극동 및 동시베리아의 광역지역 혹은 광역도시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동안 

한국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블라디보스토크와 이르

쿠츠크에 적용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의 자원개발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가

스프롬(Gazprom)과 로스네프트(Rosneft) 등 국영기업들과 기업차원의 전략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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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점차 동시베리아ㆍ극동 지역 대부분의 매장지에 대

한 개발권과 수출권한은 국영기업인 Gazprom과 Rosneft 등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

에 향후 러시아의 국영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더 좁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신

(新)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도로, 철도 등이 동시베리

아 미개발 유전 및 가스전에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 지역 연료-에너지 산지

의 탐사 및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 한국의 민간자본의 대러 투자 진출에서 교통인프

라 개발 사업이 가장 전도유망한 투자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TKR-TSR 연결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긴밀한 교통협력을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철도 외에도 도로, 공항, 항만 등으로 투자 관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

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러시아가 교통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대규모 복합물류단

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 단계에서 연해주 등의 정유화학단지와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동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 석유ㆍ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

된다면 연해주는 그 집결지가 될 것이다. 동시베리아와 사할린에서 공급된 대규모 

원유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최종 소비지로 수출되려면 중간 물류기지

로서 대규모 석유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이 연해주에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이 

지역에는 하바로프스크와 사할린에 두 개의 소형 정유 시설이 있을 뿐 크래커 등 

대형 석유화학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단순한 원유 수출보다

는 이를 가공ㆍ처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고도화 정책 구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석유화학산업 단지 조성 사업에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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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넷째, 러시아 극동지역을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은 북한이 노동력 또는 건설자재 등을 제공하고, 남

한과 러시아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북한이 에너지ㆍ경제난 해소, 미ㆍ일의 경제제재에 대한 돌파구 마련, 대중 의존도 

축소 차원에서 북ㆍ러 간 경협 활성화와 남ㆍ북ㆍ러 삼각 경제협력에 적극적 입장

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며, 과거 기술, 설비,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로 남한만을 고

려했으나 이제는 러시아도 소요자본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 등을 위해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민간부분은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상업

적 타당성이 검토된 대상이라면 적극적인 해외투자도 망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분명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소

라 할 수 있다. 

남ㆍ북ㆍ러 3각경제협력의 최적지는 한반도와 러시아가 인접한 극동지역이라 

판단된다. 이미 양자간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소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며, 

남북한과 러시아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대규모 건설 사업에 북한

이 노동력, 유리 등 건설자재를 제공하고, 한국의 건설업체가 공동투자진출하는 방

식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탄광개발 및 벌목 분야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생산된 석탄과 목재를 투자한 몫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블라디보스토크-청진간 對北 송전사업, 나진-핫산 철도현대화사업 등

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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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러시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33) 

정한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러시아 극동지방은 인접한 시베리아와 함께 자원의 보고(寶庫)로 일컬어지고 있

다. 더욱이 극동지방은 역동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평양 연안과 접하

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중심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곧 이 지역의 발

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극동지방이 러시아의 일부라는 것과 따라서 그 장래는 궁극적으로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중심부(metropoliya, metropolis)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바로 수도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러한 중심을 이루게 될 

것이다. 러시아를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 러시아인은 

자주 자신들의 나라를 유라시아(Evrasia, Eurasia) 국가라고 부른다 － 유럽 지역

의 이른바 연방 중앙(federal’nyi Tsentr, federal center)은 아시아 지역의 극동지

방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극동지방에 대한 러시아

의 국가정책은 어떠한 것인가?

극동지방은 글자 그대로 중앙과 대면한 지방(periferiya)의 하나이다. 그것도 지

* 이 글에서 러시아어로 된 고유 명칭과 어구(語句)는 일반 독자를 위해 로마자(字)로 바꾸었으며, 영

어 어구와 구별하여 이탤릭 체(體)로 표기하였다. 또한 러시아어로 된 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을 병

기(倂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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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중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방이다. 극동지방은 모스크바와 여덟 시간

의 시차를 두고 있으며,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극동지방이라고 하면 동쪽 끝의 

깊은 오지(奧地)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지방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 민족이기 때문에 러시아 남

부 지방의 경우와는 달리 이민족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정치ㆍ사회적 통합을 저해

하는 요소는 없다. 다만, 열악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발전이 더디고 아직까지도 러

시아 중심부와 경제적 통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극동지방은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要衝地)이기도 하다. 극동지방은 한 때 러

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세계전략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전

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 지도자

들은 전략적 고려보다는 이 지역이 번영하는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는 1986년 외부인의 출

입이 금지되던 극동 군항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를 방문한 자리에서 극동지

방의 침체를 개탄하고 소련이 아시아 국가의 일원임을 강조한 가운데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접 국가들과 경제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희망했다.1) 그 후 14년

이 흐른 2000년 7월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극동지방이 여전히 낙

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극동지방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면, 이곳에서 토착 러시아 주민조차도 몇십 년 뒤에는 (번영하는) 일본과 중

국, 한국의 언어를 상용하게 될 것이다.2) 

1) Pravda (일간), 1986. 7. 29.
2) V. V. Putin, “O perspektivakh razvitiya Dal’nego Vostoka i Zabaikal’ya”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발전에 관하여), 2000. 7. 21 (http://president.kremlin.ru). ( )는 필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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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부 변경도시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hchensk)에서 극동지방의 개발계

획을 점검하면서 인접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발전상을 대비한 가운데 이처럼 

경고했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글은 러시아 국가정책에서 극동지방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

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극동지방의 경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극동지방: 조감(鳥瞰)

극동지방이란 원래 광역 경제구역(廣域 經濟區域)을 지칭했으나, 2000년에 신설

된 7개 연방관구(聯邦管區)의 － 중앙, 북서, 남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 

하나로서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되었다. 극동연방관구(Dal’nevostochnyi federal’nyi 

okrug), 즉 극동지방은 그 안에 9개의 러시아 연방(Rossiiskaya Federatsiya)을 구

성하는 주체가 포함되고 있다.3) 한편 극동지방의 개발계획은 공식적으로 ‘극동지

방과 자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으로 불리고 있는 데서 보듯 개발계획의 대상에는 

극동지방에 더해 자바이칼 지역(Zabaikal’e), 즉 극동지방에 인접한 바이칼(Baikal) 

호(湖) 이동(以東)의 동(東) 시베리아에 － 공식적으로 시베리아 연방관구 － 소속

하는 2개 연방주체가 추가되고 있다.4)

3) 러시아는 연방국가로서 원래 89개의 구성주체로 — 미합중국의 주(states, 州)와 비슷 — 이루어

지고 있었으나 일부가 통폐합되어 2008년 3월 현재 84개로 정비되고 있다. 헌법상 동등한 권리

를 갖는 이들 주체는 공화국(respublika)과 변방주(邊方州, krai), 주(州, oblast’), 연방특별시, 
자치주(avtonomnaya oblast’) 및 자치구(avtonomnyi okrug)를 포함한다. 공화국은 다민족 국

가인 러시아 연방에서 소수민족들을 명목상의 단위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변방주와 주는 단순한 

행정단위로서 이들간에 큰 차이는 없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변방주와 주를 일괄하여 ‘주’(州)로 통

칭한다. 
4) 극동연방관구에 소속한 연방주체는 다음과 같다: 사하 공화국(Respublika Sakha, 일명 야쿠티

야), 연해주(Primorskii krai), 하바로프스크 주(Khabarovskii krai), 아무르 주(Amurskaya 
oblast’), 캄차카 주(Kamchatskii krai, 2007. 7 코랴크 자치구를 병합), 마가단 주

(Magadanskaya oblast’), 사할린 주(Sakhalinskaya oblast’), 유태인 자치주(Evreisk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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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방은 한반도의 28배가 넘는 620만 평방킬로미터의 크기로서 러시아 영토

의 36.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자바이칼 지역을 보탤 경우 면적은 699.9만 평방 

킬로미터로 － 러시아 전체의 40.99퍼센트 － 늘어난다. 크기에 상응하여 기후를 

비롯하여 자연조건이 다양할 것은 당연하다. 시베리아 대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의 생활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5) 

러시아 극동지방의 경제를 논할 때 이 광대한 지역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한 번은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이 지역은 철광석 120억 톤, 

망간 광석 1,500만 톤 이상, 주석 200만 톤 이상, 아연광 250만 톤, 그리고 금과 

다이아몬드 등 비철금속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자원도 상당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그러나 이러한 자원 잠재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개발

avtonomnaya oblast’), 추코트카 자치구(Chukotskii avtonomnyi okrug). 한편 바이칼 동쪽

의 2개 연방주체는 부랴트 공화국(Respublika Buryatiya)과 자바이칼 주(Zabaikalskii krai, 
2008. 3 치타 주와 아긴-부랴트 자치구 합병)이다.

5) 극동지방의 지리와 약사(略史)에 관해서는 정 한구(편), 󰡔러시아 극동지방: 개방과 발전 전망󰡕 (세
종연구소, 1995) 참고.

6) “Postanovlenie ot 21 noyabrya 2007 g. #801 ‘O vnesenii izmenenii v postanovlenie 
Pravitel’stva Rossiiskoi Federatsii ot 15 aprelya 1996 g. #480’”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

801호 2007. 11. 21,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480호 1996. 4. 15을 수정할데 관하여), 
Prilozhenie (부속문서) Federal’naya tselevaya programma “Ekonomicheskoe i sotsial’noe 
razvitie Dal’nego Vostoka i Zabaikal’ya na period do 2013 goda” (2013년까지의 기간 

중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연방 전망계획) (http://www. 
government.ru/government). 이 외에도 다음 자료 참고. A. Arbatov, “Mineral’no-syr’evoi 
potential Sibiri i Dal’nego Vostoka v narodnom khozyaistve Rossii” (러시아 국민경제에 

있어서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의 광물자원 잠재력), Rossiiskii ekonomicheskii zhurnal (러시아 

경제), No. 8 (2001), p. 25.; Kirill L. Astapov, “Problemy ekonomicheskoi integratsii 
Rossii so stranami Azianstsko-Tikhookeanskogo regiona” (러시아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의 제 문제), Vneshnyaya torgovlya (대외무역), Nos. 2-3 (2001), pp. 36-37; 
Goskomstat RF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위원회), Regiony Rossii 2000 (러시아 지역연감 2000), 
Vol. 2 (Moskva: 2000), pp. 311-312. 극동지방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에 관해서는 다음 자

료 참고. A. Korzhubaev, “Perspektivy dobychi nefti i gaza v Vostochnoi Sibiri i na 
Dal’nem Vostoke Rossii” (동부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방의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 전망), 
Problemy Dal’nego Vostoka (극동의 제 문제), No. 6 (2005), pp. 46-60; 이성규,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석유ㆍ가스 개발 현황과 한ㆍ러 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시베리아 극동연구󰡕, 창간

호 (2005 겨울, 한림대),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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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 못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크기와 위치로 인해 풍부한 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열

악한 자연조건과 지리적 원격성, 인구의 과소화(過疎化),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가

공산업의 취약 등이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극동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 불균형인 것이다.

가. 극동경제의 현주소

극동경제는 1990년대 시장경제 개혁의 와중에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려왔으나 

러시아 경제에 최악의 위기가 엄습했던 1998년을 고비로 점차 침체의 늪에서 벗어

나고 있다.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동지방의 지역총생산(Valovoi region-

al’nyi product, Gross Regional Product)은 2000~2001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로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와 보조를 같이하여 증가하고 있다.7) 

표 2-1. 러시아와 극동지방의 거시경제지표(1996~2001) 

(전년 대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총생산

(VVP, GDP) 3.6 1.4 5.3 6.4 10.0 5.1 4.7 7.3 7.1 6.4 7.4

지역총생산(VRP)*

러시아 전체 

극동지방

4.2
7.2

0.2
-3.1

6.5
7.6

5.6
6.1

10.6
 3.1

6.0
5.9

5.5
3.7

7.6
5.9

7.4
6.6

7.6
4.6

주: * 1996~1997년도 러시아와 극동지방 지역총생산 수치는 Goskomstat RF, Regiony Rossii 2000에 

기초한 것으로서 추후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Goskomstat RF (러시아연방 국가통계위원회), Statisticheskii ezhegodnik Rossii (러시아 통계연

감), (매년 호); Goskomstat RF, Regiony Rossii 2000 (러시아 지역 2000); Regiony Rossii 2001 
(러시아 지역 2001).

7)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행정 비용 등 연방 차원의 경제행위로 인해 당연히 지역총생산의 총화(總和)
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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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 1993: 러시아 전체에 비해 침체는 소폭에 그침.

1994 ~ 1998 전반: 침체의 폭이 러시아 평균 이하로 심화. 

1998 후반 ~ 2000년대 중반: 성장세로 전환.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이 시작된 이후 극동경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되고 있다.8) 2005년을 전후하여서는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9) 

극동경제가 1998년 이래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우선 당시 경제 회복이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극동지방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

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지역들이 지역총생산에서 비슷하게 회복

세로 돌아서고 있었으며, 극동지방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러시아 및 러시아 내의 대부분 지역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국제 원

유가의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국으로서 러시아가 갖는 유리한 입지와 함께 1998년 

경제위기와 관련한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가져온 수입대체(輸入代替) 효과 및 이로 

인한 내수(內需)의 진작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극동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경제가 이와 같이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폭은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전체의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며, 더욱 나쁜 것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체 평균과의 간격이 더 넓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극동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의 우려를 불러일

으키고 있는 것이다.

8) V. I. Syrkin, “Ekonomicheskaya dinamika na Dal’nem Vostoke: faza pod’ema” (극동경

제 동향: 상승 단계), IEI DVO RAN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Problemy 
ekonomicheskoi politiki na Rossiiskom Dal’nem Vostoke (러시아 극동지방 경제정책의 제 

문제) (Khabarovsk: RIOTIP, 2001), pp. 17-19.
9) Rossiiskaya gazeta (일간), 2006. 2. 16 (http://www.rg.ru); A. Blinov, “Eshche odin po-

teryannyi god?” (또 잃어버린 한 해인가?), Dal’nevostochnyi capital, No. 2 (2006) 
(http://www.zrpres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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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 전체로서

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경제는 1998년 대비 

2006년까지에는 1.7배의 성장을 이룩했으나 같은 기간 중 이들 동부지방은 1.5배 

성장에 그치고 있다. 러시아 전체의 성장률과 이 지역의 성장률간에는 해를 거듭할

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다른 경제구역들과 비교해서도 특히 

극동지방이 현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0)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 V. I. Ishaev, “Strategicheskie voprosy dolgosrochnogo razvitiya Dal’nego Vostoka i Zabaikal’ya”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장기발전 전략의 제 문제), Doklad na Dal’nevostochnom 
mezhdunarodnom ekonomicheskom forume 18 sentyabrya 2007 goda (극동지방 국제경제포럼 발표 

논문, 2007. 9. 18, 하바로프스크) (http://www.adm.khv.ru). 

그림 2-1. 지역총생산 증감 추세 

(1998=100%) 

나. 극동경제 현안

극동지방의 산업 기반은 비교적 풍부한 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다

10) P. Minakir, E. Devaeva, “Rossiiskii Dal’nii Vostok i Zabaikal’e: programma mezhdunarodnogo 
ekonomicheskogo sotrudnichestva” (러시아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 국제경제협력 프로그램), 
Problemy Dal’nego Vostoka (극동의 제 문제), No. 1 (2002),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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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역에 비해 협소한 편이다. 극동지방의 주력 산업은 다이아몬드, 금, 주석(주로 

사하 공화국) 등 비철금속의 채광과 식품산업(러시아 전체 생산고의 11~12%) 두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기계제작공업은 소련 시대에 주로 군사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했던 것으로서 이의 민수전환(民需轉換)은 부진한 것으로 관찰

되고 있다.11) 

극동지방의 산업, 특히 비철금속 채광업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에 시달려 왔

다. 극동경제는 1990년대에 걸쳐 1차산업조차 수익성(收益性, rentabel ‘nost’) 저

하에 직면하여 왔으며, 여기에는 연료 및 전력 비용의 상승과 함께 수송비의 증가

도 큰 몫을 담당했다.12) 시장경제 개혁의 결과로 물가상승이 극동지방까지 엄습하

게 되었고, 이는 생산비의 상승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개혁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 동쪽 끝에 위치한 극동지방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지리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송비 상승의 부담은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미 오래 전 소련의 계획경제하에서도 극동지방의 요소 생산성(factor productivity)

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러시아의 한 극동경제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

면, 1960~80년 기간 중 공업생산고가 소련 전국을 기준으로 할 때 요소 투입의 증

가와 요소 생산성의 제고가 각각 53.2 대 46.8퍼센트인 데 반해 같은 기간 극동지

방(남부)의 경우 각각 72.3 대 27.7퍼센트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13) 

이 전문가는 오늘날 시장경제하의 극동경제를 진단한 가운데 극동경제에 “투자

승수(investment multiplier)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14) 러시아 전체와 극동지방의 

11) 극동지방은 제정(帝政) 러시아 이래, 특히 소련 시대에 군사요새로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지역경제의 
주된 목표는 군수 지원이었다. 정한구(편), 󰡔러시아 극동지방󰡕, pp. 18-24; Felix K. Chang, “The 
Russian Far East’s Endless Winter,” Orbis, Vol. 43, No. 1 (1999), pp. 77-78.

12) P. A. Minakir (ed.), Ekonomicheskaya politika: regional’noe izmerenie (경제정책: 지역 
차원) (Vladivostok: Dal’nauka, 2001), pp. 63-64.

13) P. A. Minakir, Ekonomicheskoe razvitie regiona: programnyi podkhod (지역경제발전: 계

획에 입각한 접근) (Moskva: Nauka, 1983), pp. 185-191 (Leslie Dienes, “Economic and 
Strategic Position Of the Soviet Far East,” Soviet Economy, Vol. 1, No. 2, 1985, pp. 
154-155에서 재인용).



67

제2장 러시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속도상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극동지방에 투자승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와 같이 열악한 경제조건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궁극적으로 러시아 경제 전반

에까지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의 하나로 무엇

보다도 통합의 문제가 있다. 무릇 정치ㆍ경제의 중심은 지방을 자신의 영향권 안으

로 묶어 놓으려 할 것이며, 경제통합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극동지방도 러시아 

중앙의 경제권에 통합되고 있는가?

[표 2-2]에 따르면, 시장경제 개혁 직전인 1990년에 극동지방의 지역총생산 중 

75퍼센트가 러시아 내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연관되고 있었다. 당시 이 지역의 내

수(內需)와 관련된 몫은 19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까지에는 러시아 내 다른 지역과의 교류는 극동지방 지역총생산에서 단지 

4.3퍼센트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체제 전환의 와중에서 경제통합이 뒷걸음질

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말 한 러시아 

일간지에 따르면, 극동경제의 4퍼센트 정도만이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연관되고 

있다.15) 이와 관련하여 이샤예프(Viktor Ishaev) 하바로프스크 주지사는 “바이칼 

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영토를 러시아의 중앙에서 떼어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과정’이(kraine nezhelatel’nye protsessy ottorzheniya ogromnykh territorii)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연방 중앙’이 극동지방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과정을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16) 

14) Pavel A. Minakir, “극동의 경제: 15년의 여정,”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와 대외

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주최, 제2차 한-러 공동 세미나,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 경제,” (2007. 
6. 19, 서울) 발표.

15) Nezavisimaya gazeta (일간), 2007. 12. 17 (http://www.ng.ru/ngregions/2007-12-17/13_ 
rubezh.html).

16) 위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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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극동지방의 생산물 수요구조 

(단위: %)
1990 1995 2000

극동지방 내 수요 19.0 75.0 77.5
러시아 내 타 지역 반출 75.0  6.0  4.3

수출  6.0 19.0 18.2
자료: P. Minakir, “Gosudarstvennaya regional’naya politika na sovremennom etape” (현 단계의 국가 지

역정책), Obshchestvo i ekonomika (사회와 경제), No. 6 (2003), p. 248.

끝으로 이상의 문제점을 반영하듯 극동지방의 인구는 지금도 감소일로(減少一

路)에 있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2006년 기간 중 극동지방의 인구

는 무려 150만 명 이상이 줄었으며, 여기에 자바이칼 지역을 합할 경우 같은 기간 

중 인구 감소는 179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나쁜 것은 이러한 감소세가 비록 다

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나쁜 것은 러시아의 

전체 인구에서 동부지방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에 550만 여 명이 

줄고 있다.

표 2-3.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인구(1991~2006)

1991 1995 2000 2005 2006
극동지방

인구 (1,000명) 8,064 7,518 6,913 6,593 6,547
전년 대비(%) 0.2 -2.5 -1.6 -0.6 -0.7
총인구 비중(%) 5.4 5.1 4.7 4.6 4.6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인구 (1,000명) 10,505 9,884 9,182 8,772 8,713
전년 대비(%) 0.2 -2.1 -1.5 -0.6 -0.7
총인구 비중(%) 7.1 6.7 6.3 6.1 6.1
자료: Federal’naya sluzhba gosudarstvennoi statistiki (연방통계국), Demograficheskii ezhegodnik Rossii 

2006 (러시아 인구통계 연감 2006) (Moskva, 2006), pp.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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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인구 감소는 주로 러시아 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자가 대거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그림 2-2]와 같이 200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

서 이주 증가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 인구 감

소의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자료: [그림 2-1]과 동일.

그림 2-2. 극동지방 인구감소의 구조 

(단위: %) 

동부지방에서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이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생활고와 연관되고 있다.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지방 주민의 실질소

득 증가는 러시아 전체 평균을 밑돌고 있는 데 반해, [그림 2-4]와 같이 동부지방

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생계비 상승의 압박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이에 

더해 이 지역의 높은 실업률 역시 결과적으로 이주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다. 가뜩이나 적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시장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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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그림 2-1]과 동일.

그림 2-3.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실질소득 증가율 

(단위: 2003년 대비, %) 

자료: [그림 2-1]과 동일.

그림 2-4.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최저생계비 수준  

(러시아 평균 대비, %) 

 

2. 극동지방의 개발 모델 

극동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은 다름 아닌 연방정부

가 될 것이다. 극동지방을 비롯하여 러시아 지방들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연방정부

에 고도로 의존되어 있으며, 바로 여기에 극동지방의 장래를 거론할 때 중앙의 역

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7) 중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천연자원은 비

교적 풍부하나 열악한 경제조건의 거대한 오지 극동지방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흥미 있는 개발 구상이 극동지방에서 나오고 있다. 하바로프스크에 위치한 러시

아 과학원 극동지부 산하의 경제연구소(Institut ekonomicheskikh issledovanii 

17) Tom Wuchte, “Northeast Asia’s Forgotten Worry: Russia’s Far East,” Pacific Focus, 
Vol. 16, No. 2 (2001),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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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O RAN)가 극동지방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18)

(1) 국가 지원하의 자원기지로 발전: 중앙의 집중적인 지원 하에 고부가가치(高

附加價値) 산업을 육성하여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자립의 기반을 마

련하고, 이를 토대로 러시아 국내시장과 아시아ㆍ태평양 해외시장의 두 방

향으로 동시에 진출한다.

(2)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원수출자(資源輸出者)로 발전: 비교우위 분

야를 중심으로 인접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이 전략에 따르면 초기 투자소

요는 비교적 적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수출과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통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 동북부 지방의 경제와 통합 발전: 중국, 특히 중국 동북부 지역과의 경

제통합을 도모하고,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한다.

이들 모델은 모두 극동경제가 국내시장과 아시아ㆍ태평양 시장의 두 방향으로 

진출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극동지방은 러시아의 중심부와 경제통합

을 공고히 하는 한편 동시에 인접한 아ㆍ태 지역의 경제권과 통합을 이룩할 것이

다. 이들 두 방향 사이에 모순이나 갈등은 없다.

그러면 이들 모델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개발 비용을 어떻게 

염출하는가의 문제가 이들 모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이다. 방안(1)이 중앙의 

지원을 주축으로 하는 ‘내자(內資) 의존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방안(2)와 

(3)은 자원 수출 및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이른바 ‘외자(外資) 유치 개발’ 모델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방안(3)은 중국 동북부를 일종의 내수 시장으로 하고 이를 

18) IEI DVO RAN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Ekonomicheskaya politika na 
Dal’nem Vostoke Rossii: kontseptsiya i programma (러시아 극동지방 경제정책: 구상과 
계획) (Khabarovsk: Izdatel’stvo Khabarovskogo gosudarstvennogo tekhnicheskogo 
universiteta, 2000), pp.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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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으로 수출 지향적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방안(2)의 변형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안(3)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적 고려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내자 개발’은 사실상 구 소련 당시 계획경제하의 개발 방식을 원조(元祖)로 하

고있다. 소련 체제하에서 극동지방은 변방의 일개 초소(哨所)로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지역 개발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극동경

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의 전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원 기지로서 역할하는 데 그

쳤다.

문제는 시장경제하에서도 이와 같이 중앙에 의존하는 개발 방식이 가능할 것이

냐 하는 것이다. 무릇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도 낙후한 지역을 개발 지원하

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지역을 개발하기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어떠한 정부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더욱이 극동지방과 같이 거대한 지역

의 개발을 위해 다른 지역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무한정으로 특정한 지역에 대해 

개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외자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극동지방은 천연자원을 수출함으로써 필요한 

개발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한 경제전문가는 중ㆍ단기

적으로 극동지방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간의 경제교류 활성화 및 지역 내 자유무

역지대의 설치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19) 러시아 연방정부는 어떠한 개발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가?

19) P. A. Minakir, “K strategii ekonomicheskogo razvitiya Dal’nego Vostoka” (극동지방 경
제발전 전략), IEI DVO RAN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Problemy ekono-
micheskoi politiki na Rossiiskom Dal’nem Vostoke: Materialy mezhdunarodnoi nauch-
no-prakticheskoi konferentsii (러시아 극동지방 경제정책의 제 문제: 국제학술ㆍ실무회의 자
료) (Khabarovsk: RIOTIP, 2001),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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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동지방 개발계획(2008~2013): 국가의 주도

극동지방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정책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에 대한 개발계획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 시대이래 극동지방의 발전을 위

해 일곱 번째의 장기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7년 11월 “2013년

까지의 기간 중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전망계획

을 채택했다.20) 이 계획은 원래 1996년에 채택된 ‘1996~2005 계획’을 2002년에 

수정하고,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이다.21) 

표 2-4. 러시아 극동지방의 개발계획(1930~2013)

1930,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와 전 소련방 공산당(b) 중앙위 결정

1967, 소련 공산당(KPSS) 중앙위와 소련 각료회의 결정

1972, 소련 공산당(KPSS) 중앙위와 소련 각료회의 결정

1987, 1986-2000 정부 개발계획 (일명 고르바초프 계획)

1996, 1996-2005 러시아 대통령 개발계획 (일명 옐친 계획)

2002, 2002-2010 연방 전망계획

2007, 2008-2013 연방 전망계획

신 계획은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 경제의 기간(基幹) 부문 발전을 위한 사

회간접자본 건설과 투자환경 개선”을 주된 목표로 내세우고 달성할 과업(zadachi)

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ㅇ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통한 지역 내 인구의 고정화(固定化, zakreplenie)

ㅇ 지역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제약(ogranichenie) 해소 

20) Postanovlenie ot 21 noyabrya 2007 g. #801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801호 2007. 11. 
21 및 부속문서).

21) 현 개발계획 이전의 계획들에 관해서는 정한구, 󰡔러시아 극동지방: 푸틴 대통령과 지역개발 
정책의 장래󰡕, 세종정책연구 2002-5 (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 21-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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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용 기반시설(inzhenernaya infrastruktura) 및 사회생활 부문의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 수행

특기할 것은 이제까지 여러 계획 중 처음으로 신 계획에서 이 지역 “인구의 고

정화” 내지는 안정화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의 작성자들이 가장 우려하

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지역의 인구 감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舊) 계

획(2002~2010)의 경우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수송망(sistemy transportnykh 

koridorov) 건설” 및 “원유와 천연가스 채취기지의 발전 및 송유 관로망(管路網)의 

확충” 등과 같은 러시아인에게 오래 전부터 매우 익숙한 내용의 과업들을 제시하

고 있었다.

신 개발계획은 구 계획과 비교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연방예산의 비중 확대

신ㆍ구 계획은 계획 기간도 다르고, 사용된 가격 기준도 달라 투입 자금의 규모

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특기할 것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요 자

금 중 연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자금의 75.2퍼센트로 대폭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가 부담을 대폭적으로 떠안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 계획에서는 연방예산의 기여가 7.4퍼센트에 그치고, 대신에 기업과 외국인 

투자, 은행 여신 등 ‘예산 외 자금’(vnebyudzhetnykh istochniki)이 85.7퍼센트로 

계획의 주된 자금원으로 책정되었다. 아마도 연방예산의 비중이 커진 것은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신 계획이 도로 건설 등 민자(民資)보다는 국가예산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도 연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없

지 않다.



75

제2장 러시아의 국가정책과 극동지방: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표 2-5. 개발계획의 소요자금 및 자금원 

(단위: 백만 루블*)

2002~2010 개발계획 2008~2013 개발계획

소요 자금 441,202.4 (100%) 567,008.7 (100%)
연방예산  32,659.4 (7.4%)  426,271.2 (75.2%)
지방예산

**  30,367.6 (6.9%)  55,272.9 (9.7%)
예산 외

***  378,175.4 (85.7%)  85,464.6 (15.1%)
주: *   2002~2010 계획은 2002년도 현행가격 기준, 2008~2013 계획은 각 해당연도의 현행가격 (기대

물가 가중치로 환산한 가격) 기준.
   ** 연방 구성주체 및 지방자치체 예산

   *** 기업 및 외국인 투자, 은행 여신 등

자료: Federal’naya tselevaya programma “Ekonomicheskoe i sotsial’noe razvitie Dal’nego Vostoka i 
Zabaikal’ya na period do 2013 goda” (2013년까지의 기간 중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연방 전망계획), Prilozhenie (부속문서), “Postanovlenie ot 21 noyabrya 2007 
g. #801 ‘O vnesenii izmenenii v postanovlenie Pravitel’stva Rossiiskoi Federatsii ot 15 aprelya 
1996 g. #480’”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801호 2007. 11. 21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480호 1996. 4. 
15을 수정할데 관하여), (http://www.government.ru).

2) 수송 부문 우선: 투자 순위 변경

신ㆍ구 계획 모두 연료ㆍ에너지 부문과 수송 부문의 건설에 치중하고 있으나, 

특히 신 계획은 구 계획과 달리 여타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두 주종 부문 중에서도 수송 부문에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수송 콤플렉스는 구체적으로 도로 및 항만, 지방공항의 신설과 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료ㆍ에너지 부문은 중ㆍ소 규모의 발전소 건설과 난방용의 천연가스 공급

망 확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신 계획은 이로써 궁극적으로 69,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지역의 경제활

동인구를 1.1배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물가에 대처한 

생계비 보조 등 노동력 유인책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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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블라디보스토크 계획의 소요자금 지분 

(단위: 백만 루블)

2008~2013 개발계획의 총 소요 자금: 567,008.7 (100%) 
이 중 블라디보스토크 개발계획 지분: 148,522.5 (26.2%)

자료: [표 2-5]와 동일.

표 2-6. 개발계획의 부문별 자금 소요 

(단위: 백만 루블)
2002~2010 개발계획 2008~2013 개발계획

*

총 자금 소요 441,202.4 (100%) 418,486.2 (100%)
연료ㆍ에너지 콤플렉스 253,111 (57.4%) 138,110 (33%)
수송 콤플렉스 89,091.6 (20.2%) 218,882.1 (52%)
산업용 기반시설 8,204.9 (1.9%) 28,247.2 (7%)
광물ㆍ원료 콤플렉스 31,262.2 (7.1%)
임업 및 수산업 콤플렉스 32,953.2 (7.5%)
공업부문 육성 11,068.3 (2.5%)
사회생활 부문 3,419 (0.8%) 18,294.4 (4%)
기타 12,092.2 (2.7%) 14,952.5 (4%)

주: * 2008~2013 계획의 소요 자금에는 하위 계획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제협력 센터로서 블라

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계획(아래 ‘다’ 항 참고)과 관련된 소요 자금은 이 표에서 제외.
자료: [표 2-5]와 동일.

3)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신 개발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하위 계획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국제협력 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계획(podprogramma “Razvitie g. 

Vladivostoka kak tsentra mezhdunarodnogo sotrudnichestva v Aziatsko- 

Tikhookeanskom regione”)이 추가되고 있다.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유치한 러시아는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012년까지 

이 하위 계획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에 신 개발계획 소요 자금의 26.2퍼센트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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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하에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의 재정비와 회의장 건

설, 관련 도로 및 교량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신 계획은 지향하는 목표나 과업에 있어서 사실상 구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신 계획에 블라디보스토크 개발계획이 추가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점인데 블

라디보스토크 계획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는 ‘푸틴 계획’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는 2007년 1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정상회

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면 이는 블라디보스토크와 극동지방의 발전에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22) 

전반적으로 신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연방정부가 극동지방의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극동지방의 개발이 ‘내자(內資)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부담을 연방정부가 떠맡게 된 것이다. 계획의 관장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2007년 초 동부지방의 개발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할 국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방정부 총리가 이를 주재하도록 했다.23) ‘연방 중앙’ 주도의 

발전전략, 다시 말해서 국가 주도의 발전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4.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정치경제: 왜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나?

구 계획의 계획 기간이 2010년까지로 되어있는데 러시아 정부는 계획이 만료되

기도 전에 굳이 이를 앞당겨 수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 푸틴 대통령 집권 중 두 

22) Vladimir Putin, “Nachalo soveshchaniya po voprosam podgotovki predsedatel’stva 
Rossii v forume ‘Aziatsko-tikhookeanskoe ekonomicheskoe sotrudnichestvo” (APEC 
정상회담 준비회의 개회), 2007. 1. 27 (http://president.kremlin.ru)

23) Ukaz Prezidenta Rossiiskoi Federatsii ot 27 yanbarya 2007 g. No. 87 “O Gosudarstvennoi 
komissii po voprosam sotsial’no-ekonomicheskogo razvitiya Dal’nego Vostoka, 
Respubliki Buryatiya, Irkutskoi i Chitinskoi oblastei”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2007. 1. 
27 no. 87 “극동지방과 브랴트 공화국, 이르쿠츠크 주 및 치타 주의 사회ㆍ경제발전 문제 국가

위원회에 관하여”) (http://president.kremli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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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나 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나? 그리고 왜 신 계획은 연방정부가 주도하게 되었

는가?

가. 개발계획과‘자금 기근’

이제까지 극동지방 개발계획이 중도에서 수정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자금 부족

과 이로 인해 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관찰된다. 극동지방에 대한 

개발계획 중 첫 세 계획은 소련 계획경제하에서 수립되고 추진된 것으로서 당연히 

계획의 추진을 위한 모든 자금은 － 투자와 보조금 등 －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예

산에서 배정되었다.24) 

이후 ‘고르바초프 계획’으로도 불리던 1987~2000 계획은 이전의 개발계획들과 

달리 처음으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의 연계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지역 개발을 

위한 재정 소요는 여전히 거의 전적으로 중앙예산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었다.25) 

문제는 중앙의 자금 사정이었다. 계획은 소요 자금을 과거 15년간 이 지역에 투입

한 투자액의 2.2배인 2,320억 루블(1987년 가격 기준)로 책정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ㆍ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침체 속에서 정부 투자나 기업 차원의 투자로는 이러

한 자금 소요를 충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26) 결국 의욕만을 앞세웠던 이 계획에 

24) V. I. Syrkin, “Plany i programmy ekonomicheskogo i sotsial’nogo razvitiya 
Rossiiskogo Dal’nego Vostoka” (러시아 극동지방의 경제ㆍ사회 발전계획), IEI DVO 
RAN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소), Rossiya i Yaponiya: potentsial regional’nogo 
sotrudnichestva (러시아와 일본: 지역 협력의 가능성) (Khabarovsk: Khabarovskogo 
gosudarstvennogo tekhnicheskogo universiteta, 2000), pp. 16-19.

25) 1987년 계획의 전문은 발표된 바 없으며, 다만 계획 목표치 등이 부분적으로 발표되었었다. 
Pravda (일간), 1987. 7. 24, 1 987. 8. 26, 1988. 1. 19: Stroitel’naya gazeta (일간), 
1988. 4. 5; N. Singur, “Dal’nii Vostok: kompleksnoe razvitie proizvoditel’nykh sil” 
(극동지방: 생산력의 종합적 발전), Planovoe khozyaistvo (계획경제), No. 3 (1988), pp. 
94-98.

26) Syrkin, “Plany i programmy ekonomicheskogo i sotsial’nogo razvitiya Rossiiskogo 
Dal’nego Vostoka,”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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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극동지방 개발계획의 이행실적

문서, 결정 실적, %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와 전 소련방 공산당(b) 중앙위 결정, 1930 130
소련 공산당(KPSS) 중앙위와 소련 각료회의 결정, 1967  80
소련 공산당(KPSS) 중앙위와 소련 각료회의 결정, 1972  65
1986~2000 정부 개발계획, 1987  30
1996~2005 러시아 대통령 개발계획, 1996  10
2002~2010 연방 전망계획, 2002 …

자료: P. Minakir, “Gosudarstvennaya regional’naya politika na sovremennom etape” (현 단계의 국가 지

역정책), Obshchestvo i ekonomika (사회와 경제), No.6 (2003), p. 253.

대해 조만간 공개적으로 비판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았다.27) 

1996~2005 계획(일명 대통령 계획 혹은 옐친 계획)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했

다. 개발계획에 소요될 비용은 모두 371.4조 루블(1995년 가격 기준)로 책정되었

으며, 이 중 67퍼센트는 연방정부 차원의 부문별 전망계획에 투입될 것이었다. 다

만, 이러한 투자 소요 중 연방정부 투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었

다. 그러나 이 계획의 경우에도 필요한 재원을 염출하는 어려움으로 머지않아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28) 

끝으로 2002~2010 계획은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이전의 계획과 큰 차이는 없

었으나, 사업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 이전의 1996~2005 계획에 비해 소요 자금

은 17.8퍼센트로 축소되었으며, 특히 연방예산은 이전 계획에 책정되었던 금액의 

5.3퍼센트로 대대적으로 감축되었다. 전체 자금 소요에서 차지하는 연방예산의 비

중은 이전 계획에서 25퍼센트였으나, 2002~2010 계획에서는 7.4퍼센트로 축소되

었던 것이다.29) 더욱 나쁜 것은 이후에도 계획이 계속해서 축소되어 나중에는 장

27) Richard Wade, “The Russian Far East – Ten Years since the Vladivostok Speech 
(1986-1996),” 2001. 10. 29. (http://www.cerc.unimelb.edu.au).

28) “Perspektivy sotsial’no-ekonomicheskogo razvitiya Dal’nego Vostoka” (극동지방의 사

회ㆍ경제 발전 전망), Voprosy ekonomiki (경제문제), No. 10 (2000), p. 94.
29) V. I. Ishaev, “Kontseptsiya strategicheskogo razvitiya Dal’nego Vostoka i Zabaikal’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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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획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되었으며, 자금 집행도 2002~2005년 기간 

중 소요 자금 계획의 23퍼센트에도 미달하게 되었다.30) 이와 같이 극동지방의 개

발계획은 만성적인 자금 기근에 시달려왔던 것이다.

나. 푸틴 대통령의 두 얼굴

푸틴 대통령은 집권 내내 극동지방에 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새로운 개

발계획도 사실상 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결정권자로서 

그는 극동경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극동지방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위기감으로 점철되고 있었다. 앞서 인용

한 바와 같이 그는 취임 첫 해인 2000년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hchensk)에서 

극동지방의 낮은 경쟁력에 관해 언급하고, 이로써 러시아와 불가분의 일부로서 극

동지방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극동지방의 개발이 너무 

더디다고 초조감을 보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을 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많은 이들이 자주 다음과 같이 합당한 질문을 하여 왔으리라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극동지방은 어떠한 것인가? 러시아는 단지 

원료 공급원(istochnik syr’ya)으로서의 극동지방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아

시아? 태평양 지역과 통합을 지향하는 아시아에 대한 창구(okno)로서의 극동

지방을 필요로 하는가? 이러한 기본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구체

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31)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의 전략적 발전 개념), Doklad na General’nom Sovete 
Vserossiiskoi politicheskoi partii ‘Edinaya Rossiya’ (전 러시아 정당 ‘통일 로시야’당 전

체회의 발표 논문), 2006. 6. 14 (http://www.er.ru).
30) “Federal’noe obrezanie. FTsP ‘Dal’nii Vostok i Zabaikal’e’ opyat’ korrektiruyut”(연

방의 가지치기. 전망계획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다시 수정되다), Zolotoi rog v Khabarovske 
(일간), No. 15, 2005. 3. 1 (http://www.zrpres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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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순시(巡視)에 뒤이어 2002년 극동지방의 기존 개발계획이 수정된 바 있다. 

그는 극동지방 개발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했는가?

푸틴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 회의(APEC)에 참석하기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자신의 ‘동방에 대한 시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로 자처하여 왔다. 우리는 러시아 국토의 보다 큰 부

분이 아시아에 있음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점(利點)을 십분 활용하지 못했다.32) 

 

그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지난 수년 사이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으로 결정적

으로 선회했음을 강조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러시아가 아ㆍ태 국가

들과 경제교류를 비롯하여 협력을 본격화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2002~2010 개발계획은 이전 계획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연방정부의 지원도 최소화된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것은 2010년까지의 개발계획에는 두 개의 안(案)이 

경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안은 극동지방이 작성한 것으로서 － 하바로프스

크의 경제연구소가 담당 － 이 안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연방예산의 지원 규모를 

이전의 30퍼센트 상한에서 8퍼센트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

의 담당 부서인 연방 경제발전ㆍ통상부(Minekomrazvitiya)는 자체의 안을 마련했

는데, 이는 극동지방과는 무관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Rostov-na-Donu)의 한 연

구기관에 위탁하여 작성한 것이다. 극동지방 당국은 연방정부의 계획안이 중앙의 

31) Putin, “O perspektivakh razvitiya Dal’nego Vostoka i Zabaikal’ya” (2000. 7. 21).
32) V. V. Putin, “Rossiya: novye vostochnye perspektivy” (러시아: 동방에 대한 새로운 조

망), 2000. 11. 9. (http://president.kremli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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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자신들의 제안보다 더욱 삭감할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통령

부(大統領府)와 의회 등에 항의 로비를 벌였으나, 결국은 연방정부의 계획안을 수

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극동지방에서는 개발계획에 해당 지역의 이해가 충

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누가 지역개발계획의 최종 수요자인가?”라

는 불만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3) 

당시 중앙 경제부처와 극동지방은 개발계획의 목적 등을 놓고 갈등을 벌였는데,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 내 러시아 연방 구성주체간 경제협동을 위한 지역간 연

합’(Mezhregional’naya assotsiatsiya ekonomicheskogo vzaimodeistviya sub’ektov 

RF Dal’nego Vostoka i Zabaikal’ya)의 의장직을 맡고 있던 이샤예프 하바로프스

크 주지사는 이러한 갈등을 “이해의 대립, 개발과 규제를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불렀다.34)

어떤 이해 대립과 이념 갈등이 있었는가? 아마도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와 연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방, 특

히 극동지방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은 소련 시대의 보호정책에서 지방경제 운용

에 대한 불간섭(nevmeshatel’stvo) 내지는 지방의 자력발전(自力發展, samorazvitie)

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관찰된다.35) 이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

에 대한 중앙의 지원 여력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와 함께 시장경

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지역의 집중적 개발이라는 구 시대의 계획경제적 

발상을 기피하는 경향 등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관찰이 옳다면, 당시 푸틴 대통령은 위기감의 표출과는 달리 국가재정을 

33) A. N. Demyanenko, E. A. Tkachenko, “Problemy formirovaniya gosudarstvennoi 
regional’noipolitiki v otnoshenii Dal’nego Vostoka Rossii” (러시아 극동지방에 대한 국

가의 지역정책 수립에 관한 제 문제), IEI DVO RAN, Problemy ekonomicheskoi politiki 
na Rossiiskom Dal’nem Vostoke, p. 140 Minakir & Devaeva, “Rossiiskii Dal’nii 
Vostok i Zabaikal’e,” pp. 79-91.

34) V. I. Ishaev, “Predislovie” (서문), P. A. Minakir (ed.), Dal’nii Vostok i Zabaikal’e-2010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2010) (Moskva: Ekonomika, 2002), pp. 5-6.

35) Minakir (ed.), Ekonomicheskaya politika: regional’noe izmerenie,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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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보다 합리적인 경제운용을 지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중앙의 경제부

서가 최고결정권자의 재가 없이 극동지방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지는 않았

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8~2013 개발계획에서는 연방예산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 연유(緣

由)는 무엇인가? 

푸틴 대통령은 2006년 12월 극동지방 개발계획을 재점검한 자리에서 극동지방

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대외교역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추세가 보인다고 평가

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만성적으로 부정적인 일부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

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추세의 하나로 극동지방의 인구 감소 및 역내(域內) 산업구

조와 대외경제관계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또한 극동지방은 러시아의 경제, 정

보 및 수송망에 충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극동지방의 잠재력과 사회ㆍ경제

적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은 아시아ㆍ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ㆍ경제적 지위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나아

가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36) 그

는 극동경제에 대해 만족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단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면서도 여전히 불만과 위기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의 우려에 

이어 2007년 말까지 중앙의 지원을 확대한 개발계획이 새로이 입안되기에 이르

렀다.

다.‘계획경제’개발방식의 부활?

아마도 국제 고유가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흑자의 여력이 극동지방의 개발에 

쉽사리 중앙의 지원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극동지방

36) Vladimir Putin, “Vstupitel’noe slovo na zasedanii Soveta Bezopsnosti” (안보회의 개

막사), 2006. 12. 20 (http://president.kremli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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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전히 낙후되고 있다는 최고결정권자의 인식이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급

속히 경제발전을 이룩할 욕심과 함께 과거의 계획경제 방식을 선호하게 만들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계획경제하의 지역개발 방식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먼저 극동지방에서 나왔다. 

극동지방의 한 경제전문가는 과거의 계획 실적을 들어 단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

원과 운영의 중앙집권화가 완벽히 이루어질 때만 극동지방의 개발과 같은 지역개

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37) 그는 계획의 이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계획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려는 ‘연방 중앙’의 의지가 결여

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자유

주의적 정책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극동지방의 개발과 관련하여 중앙의 역할, 즉 국가의 역할 제고에 대해서는 이

미 신 개발계획 수립 당시 연방정부와 지방 상호 간에 양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말 이스하코프(Kamil’ Iskhakov)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특사는 극

동지방의 개발계획을 달성하는 데 국가계획과 국가의 재정지원 및 지역개발의 우

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계획경제에서 국가 주도하의 지역개발 

방식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38) 

이어서 2007년 초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방과 동부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필요

하다면 “시장친화적이 아닌”(dazhe nerynochnyi) 조치라도 취할 수 있다고 말함으

로써 동부지방의 개발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 방식을 도입할 용의도 있음

을 피력했다.39) 국가가 경제개발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아마도 이 같은 경

37) P. Minakir, “Gosudarstvennaya regional’naya politika na sovremennom etape” (현 

단계의 국가 지역정책), Obshchestvo i ekonomika (사회와 경제), No. 6 (2003), pp. 
253-254.

38) “이스하코프(Kamil’ Iskhakov)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특사 회견,” Interfax (통신), 2006. 12. 
28 (http://www.interfax.ru/r/B/0/0.html?id_issue=11655605).

39) Vladimir Putin, “Stenograficheskii otchet o press-konferentsii dlya rossiiskikh i 
inostrannykh zhurnalistov” (내외신 기자 회견 기록), 2007. 2. 1 (http://president. 
kremli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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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이미 유코스(Yukos) 사건과 같이 대기업의 재국유화에서 

관찰되고 있듯이 시장 대신에 국가의 경제 관리가 강화되는 최근의 추세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0) 

5. 극동지방 개발정책의 장래: 국가 주도의 개발은 지속될 

것인가?

소련 말기 이래 지난 스무 해에 걸친 체제 이행의 와중에서도 극동지방을 개발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그 동안 추진된 개발계획의 목표와 과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체제 이행의 혼란 속에서 누가 개발 자금을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 항시 쟁점이었다.

푸틴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연방정부는 극동지방에 대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미 글머리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

로 결론을 되풀이하자면, 푸틴 정부는 극동지방의 개발을 위해 중앙의 자금을 투입

하기로 작정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중앙이 극동지방의 개발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 한편으로는 연방정부가 극동지방의 개발에 정책 우선순위를 부

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 국가의 경제 개입

을 확대해가는 최근의 추세와 보조를 같이하여 지역 개발에도 과거의 계획경제 방

식이 도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신 개발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러시아 정부

가 국제 고유가로 인해 흑자재정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아울러 푸틴 대통령

이 개발계획을 적극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데 따라 그가 2008년 봄 

40) 유코스 사태와 그 영향에 관해서는 정한구, “러시아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푸

틴 대통령의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05), pp. 7-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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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신 계획이 성과를 거둘 가

능성은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제외한 극동지방의 다른 지역에서는 자신

들에게 차례가 오는 중앙 지원이 너무 적어 자금 부족이 여전하다는 불만의 목소

리가 들리고 있다.41) 극동지방과 인근 지역이 워낙 광대해서 신 개발계획에 계상

된 투자액이 ‘코끼리 비스킷’에 비유할 정도로 미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신 개발계획에 따르는 부담이 결코 적은 액수

는 아닐 것이며, 따라서 비록 계획상으로는 연방정부가 큰 부담을 지는 것으로 되

어있을 망정 실질적으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는 특히 시

장경제로 이행된 지금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위성과 함께 

국제 고유가로 인한 러시아 정부의 재정흑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알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극동지방은 지방재정을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혜자(受惠

者)로서 만성적으로 중앙의 부담이 되어왔다.42) 2006년 86개 연방 구성주체 중 그

들 예산에서 차지하는 연방예산의 지원액이 10퍼센트 이하인 지방은 16개로서 이 

중에 극동지방에 소속하는 공화국이나 주(州)는 한 곳도 포함되고 있지 않다.43) 연

방예산의 비중이 20퍼센트 이하인 곳이 두 곳 － 하바로프스크 주와 사할린 주 － 

41) Nezavisimaya gazeta (일간), 2007. 12. 17.
42) 러시아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른바 연방예산제 원칙(byudzhetnyi federalizm)을 적용하고 있

다. 이 제도하에서 조세(租稅) 세입은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한 비율로 분할되며, 경제적으로 취약

한 지방(연방 구성체)에 대해서는 연방예산으로부터 보조금이 할당된다. 이러한 체제에서 중앙이 

더 많은 세수(稅收)를 차지할수록, 그리고 지방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수록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

존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의 일환으로 연방의 지원을 받기 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연방에 이양하는 이른바 증여자(贈與者)의 입장에 있는 연방 구성체들은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와, 다른 한편으로는 수혜자의 처지에 있는 연방 구성체들과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체제 

이행의 과정에서 최근까지도 심각한 경제침체와 외채의 중압에 시달려 온 연방정부로서는 더 많은 

조세 세입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수혜자 지역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43) Rossiiskaya gazeta (일간), 200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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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다.

아마도 궁극적으로 극동지방은 지리적 요인에 비추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교류를 통한 ‘자원수출 형 발전’ 방식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중ㆍ단기적으로는 대외경쟁력이 낮아 인접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성화될 가망은 적

은 것으로 보인다. 극동지방의 생산물 수요에서 대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

년 이후 20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44) 그러나 이와 같이 현재 극동지방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유일하게 지역의 수출 증가뿐인데, 문제는 이 지

역의 제품 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은 원료 미가공 제품뿐으로서, 이에 비추어 수

출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45) 이에 더해 

원유 수출 등에 따른 극동지방의 국지적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 이 지역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마도 극동지방이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다른 지방과 통합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접한 아ㆍ태지역과 경제통합을 

이룩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4) [표 2-2] 참고.
45) Minakir, 󰡔극동의 경제: 15년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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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허태완

외교통상부 경제안보과장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중요

한 함의(含意)를 가질 수밖에 없다.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관계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며, 특히 상대

적으로 중요도와 비중이 낮은 상황에 있는 한ㆍ러 경제통상 관계가 한 단계 진일

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에서 협력을 제도화하

고 공고히 하기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정책도 이전

의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결실 없는 말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불투명한 구체 재원조달 여부에 대한 의

구심 외에 극동지역 행정 집행체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 러시아 중앙정부

의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경을 접하

고 있는 중국 동북 3성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극동지역의 중국 경제

체제에의 편입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러시아 지도층이 극동 지역 발전문제

를 단순히 경제ㆍ사회적인 차원을 떠나 국가안보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이번 개발계획만큼은 계획 자체가 당초에 목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 신극동지역 개발정책의 주요 세부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은 교통인프라 및 원료에너지 복합체 관련 사업이다. 

이 두 부문이 우리 신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에너지ㆍ자원협력 확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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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통인프라 부문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나 우리가 관심을 가

지고 있더라도 동 인프라 건설에 직접 참여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혹

시 러측에서 참여희망을 제의하더라도 시장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교통 인프라 건설이 연료에너지 복합체사업과 연관되어 추진되는 것인 만큼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동부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연료에너지의 수송망이나 수송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에너지ㆍ자원분야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것이다. 러 정부가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건설

하고 있고 가스관의 병행건설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더라도 송유관 경유 지역을 중심으로 송유관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이와 연계한 연료에너지 복합 사업을 

위한 개발은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신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우리의 한ㆍ러 경제관계

에 주는 의미는 극동지역 경제ㆍ사회 전체의 측면보다는 에너지ㆍ자원 부문에 특

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극동지역과의 협력방

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이 모든 분야에서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며 우리도 이러한 기회에 빨리 편승해

서 과실을 따 먹어야 한다는 식의 과도한 기대 및 섣부른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에너지ㆍ자원 분야에 특화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의 전제는 

러시아가 에너지ㆍ자원의 대외정책에서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석유, 가스를 원료상태로 수출하

는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산업후방효과나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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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석유ㆍ가스가공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소비국의 석유ㆍ가스 도소매 부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극동지역에서의 에너지ㆍ자원 협력 추진과정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석유

ㆍ가스 부문에서의 대외정책의 이해를 반영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베리아ㆍ극동지역으로부터 석유, 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동 

지역에서 직접 광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자주개발율을 제고하는 것이 우리의 당

면목표라고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러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대가를 제공하는 

방안이 협상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러 극동지역과의 에너지ㆍ자원협력이 우리 국내의 에너지 산업 및 개방정

책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극

동지역에서 석유ㆍ가스가공 산업이 발달하고 제품이 시장에 출하된다면 러시아의 

참여로 석유화학 제품의 동북아 시장에서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고, 또한 

러시아 기업 특히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와 같은 거대 국영기업에게 우리의 석

유ㆍ가스 도소매 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산업의 보호 측면과 깊은 관련

이 되어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관심사항을 실제로 수용할 지 여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국익 확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만,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부시베리아ㆍ극동과의 협

력이 지정학적인 고려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며 피할 수 없는 선택

이라고 한다면 보다 열린 생각과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러 정부의 에너지ㆍ자원분야의 대외관계에서의 입장과 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러시아 특유의 상당히 관료적이고 비협조적

인 태도가 자신의 이해가 실제로 걸려있는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오히려 어느 선

진국보다 더 협조적이고 신속한 태도로 돌변함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보호조치가 불안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도 언제든지 반시장적인 조치에 의해 피해

를 당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지만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 서로가 윈-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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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와 같은 인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경향은 국내외적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의 필요라는 면에

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의사결정방식이 에너지ㆍ자원 부문에서 극단적인 top-down 방식을 취하

다고 있더라도 우리가 정상회의 등 최고위급 접촉 등에서 러측에 매력적인 제안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러측의 일방적인 지원과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러시

아가 시장논리에 의한 자본주의적 사고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전환을 바탕

으로 그에 맞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실질적인 진전여부는 러시아의 모든 정책

이 불확실하듯이 현재로써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ㆍ자

원의 수출 다변화 필요성 및 국가안보적 고려에서 이 지역의 원료에너지복합체를 

통한 육성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극동지역 원료에너

지복합체를 우리의 에너지안보 전략과 알맞게 연계시킬 수만 있다면 에너지 외교

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동시베리아ㆍ극동에서 

한반도까지 송유관ㆍ가스관을 통한 공급루트가 구축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

아 질서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러시아와 에너지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논

리에서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통 큰 제안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

도 숲속의 나무 하나 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숲 전체를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를 1970년대 중동지역과 같이 간주

해서 건설이나 플랜트 분야 등에 진출하거나 혹은 단순히 에너지 개발광구를 확보

하여 일방적으로 과실을 따먹으려는 방식에만 사고의 수준이 머물러 있다면 출밤

점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러시아의 시각에서 러시아의 이해의 관점

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 경쟁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금력, 기술력,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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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만의 독특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아직도 국내에서 막연히 구시대적인 방법 인식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섣부르고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들이 난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에너지ㆍ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큰 그림이 쌍방 간에 

합의되어 이행이 된다면 한ㆍ러 관계는 정치ㆍ경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0년대 초반 동시베리아 가스 도입계획

이라는 이상론에서 시작된 우리의 대러 에너지ㆍ자원 협력이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딛고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그에 따른 전략수립

이 필요한 시기이다. 동시베리아 송유관의 건설과 신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추진되

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의지를 보인다면 그 어느 때보다 성공

을 거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가 대러 관계에서 에

너지ㆍ자원협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러시아도 세계 제10위 에너지 소비국인 한국의 에너지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있으므로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러측이 희망하는 사항을 우리의 에너지ㆍ

자원 개발시장 참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내 석유ㆍ가스 도소매나 판매망 개방문제는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국내 산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정부의 확

고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푸틴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계획이 실제로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우리

의 이 지역 진출 전략에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반드시 이에 구애받을 필

요는 없을 것이다. 차기 러시아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극동지역의 개발은 국가

전략의 한 부문으로, 또는 동북아시아, 멀리는 미국 시장을 지향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이라는 목표의 한 축으로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동 개발계획 전체의 유효성을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에너지ㆍ자원 부문에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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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되는 방향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상 목표점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러시아 극동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의 땅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면밀한 분석과 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

금까지 우리의 접근방법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의 한ㆍ러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냉철한 분석을 통한 접근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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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의 위치

한정숙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1. 러시아 속의 아시아: 시베리아와 극동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러시아 사회에서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는 키예프 시대에 유럽적 국가로 

출발하였다가 13세기 이래 몽골지배를 거치면서 서유럽과는 단절된 독자적 사회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서유럽 문화와의 단절은 러시아가 일찍이 로마 가톨릭이 아

닌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였고 그 이후 국가적 독립의 획득과정에서 독립수장 교회

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잘 알려져 있다시피 18세

기 초 표트르 I세는 이른바 서구화 정책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는 유럽열강

의 일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표면적 서구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회에는 언제나 비서구적 성격이 깊이 자리해 왔다. 그것은 러시

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정치적, 행정적 제도의 영향을 깊이 받았던 것 때

문만이 아니라, 또한 러시아가 몽골 지배의 극복 이후 추구한 영토의 팽창이 주로 

육로를 통한 동진이라는 성격을 띠어 왔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아시아계 주민들을 

포괄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단, 러시아 사회에서의 ‘아시아’성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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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아시아적 성격이 이를테면 전체 사회 속에 유기적으로 통

합되지 못한 단순한 ‘요소들’로서 종속적인 위치를 가지면서 지배문화 － 그것을 

정교적ㆍ슬라브적인 것으로 부르건, 통상적인 의미의 유럽적인 것으로 부르건 － 

와 병존해왔다고 보는 또 하나의 오류를 피하는 일이다. 인도 유럽어족인 슬라브인

들과 다양한 아시아계 주민들이 역사과정 속에서 조우하면서 두 문명의 요소들은 

날카로운 대립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일방적인 정복ㆍ피정복의 관계 속에 놓인 듯

이 보일 때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두 문명의 요소들은 러시아라는 단일한 정치적 

단위 안에 포괄됨으로써 적지 않게 혼융되고 또한 변용되게 되었다. 즉, 이 같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지배민족인 슬라브인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인들(Русские)은 

시종일관 정치적 패권을 주장해 왔으나 러시아국가의 주민들(Россияне)이 형성하

고 발전시킨 문명은 순수히 유럽적인 성격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좁은 의미의 

동아시아적 성격도 아닌 독자적 단위로서의 유라시아적 문명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유럽인들은 러시아를 경멸적인 의미에서 아시아적 사회로 불러 왔지

만 정작 아시아인들은 러시아가 결코 통념적인 아시아국가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중심적 시각을 벗어날 때 러시아는 오히려 유럽문명과 

아시아문명이 집약적으로 교류, 교차하고 혼융된 장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소련 시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아시아적 요소를 대변해온 것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 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이제 카자흐스탄-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독립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아시아적 요소를 대변하는 

것은 시베리아-극동 러시아(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의 몫이다.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우랄 산맥 동쪽의 러시아 영토는 모두 시베리아(대 시베리아)로 여

겨지고 있고1) 실제로 2000년까지 우랄 산맥 동쪽 지역은 ‘시베리아와 극동’(Сиб

ирь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으로 총칭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랄 산맥 동쪽에서 

1) 넓은 의미의 시베리아는 서부 시베리아, 동부 시베리아, 극동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Victor 
L. Mote, Siberia. Worlds Apart (Westview Press, 1998), pp.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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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연안까지의 러시아 영토, 곧 통념상의 시베리아는 행정적으로 우랄 연방구

역(Уральский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시베리아 연방구역(Сибирскийфед

еральныйокруг), 극동 연방구역(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федеральныйок

руг)으로 구분된다. 극동 러시아는 러시아에서는 극동 연방구역이라는 공식 행정

용어 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регион)이라 불리

기도 하는데, 행정구역상 연방 극동구역에 속하는 지역은 아무르 도(道), 추호트카 

자치구(自治區), 유대인 자치도, 캄차트카 도, 코략 자치구, 하바로프스크 주(州), 

마가단 도, 연해주, 사하 공화국, 사할린 도이다.2)

시베리아와 극동은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서 오랫동안 기후적 지형적 악조건에 

싸인 오지, 원주민을 제외하고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

는 곳,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냉전 시기 소련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었던 때에도 이 지역은 ‘변방의 변방’으로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였

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 이후 지나치게 모스크바와 소련 공산당의 동향에만 쏠렸던 

관심이 러시아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지역도 

차츰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특히 천연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인들에게는 이 지역이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시베리아와 극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선 이 지역의 역사를 개략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시베리아 정복 및 통치, 19세기 시베리아 지역

주의자들의 동향, 19세기 후반의 시베리아 개발과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러시아 

혁명 후 극동공화국의 설치와 폐지, 소련 정권의 시베리아 토착민 정책 등이다. 논

2) 러시아의 행정구역에 관한 용어에서 Область를 도(道)로, Округ를 구(區)로, Край를 주(州)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편의상의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Приамурский Край가 한국에서는 오

래전부터 일반적으로 연해주로 번역되어오고 있는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Область를 도(道)로 

번역하는 것이 무리가 가장 적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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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아니고 보고서인 만큼, 어떤 특정한 명제를 중심으로 해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선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역사적 개관에 주력하고자 한다.

 

2.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과 통치 

19세기 동아시아, 동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본격적인 팽창정책을 가능케 해 

준 지리적 배경은 러시아가 단지 유럽국가일 뿐 아니라 광대한 시베리아를 이미 

소유하고 있던 유라시아 국가라는 점이었다. 바다를 통해 해외영토를 정복하는 방

식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구미열강과는 달리 러시아는 주로 육지를 통한 대외팽창

의 길에 나아갔는데 동아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세력침투는 그 가장 전형적인 사례

로서 시베리아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육상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광의의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 전체, 곧 동서로는 우랄 산맥에서 태

평양 연안에 이르고 남북으로는 카자흐스탄 북부 구릉지대, 몽골-중국 국경에서 북

극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으로, 약 1,3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면적은 러

시아 전체 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하며, 중국이나 미국의 전체 면적보다도 훨씬 넓

다. 이 땅에는 투르크인(야쿠트인, 시베리아 타타르인), 퉁구스인(에벤키인), 피노 

위구르인(칸티인, 만시인), 몽골인(부랴트인) 등등 이 땅의 주인인 아시아계 부족들

이 드문드문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수렵, 유목 생활에 종사하였으며, 

대개의 경우 샤머니즘을 신봉하고 있었다.3) 칸을 자칭하는 지도자들이 출현하기도 

하였으나 국가형성 단계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었고, 계급분화의 정도도 약하

였다. 시베리아를 러시아어로는 시비르라고 하는데, 시비르는 원래는 지명이 아니

고 우랄 산맥 부근에 거주하는 종족들을 총칭하는 이름이었다고 한다.4) 그런데 우

3) 시베리아의 지리와 토착민 분포에 관해서는 James Forsyth,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27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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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 산맥 동쪽에 있던 시베리아 타타르인들의 한국(汗國)이 이 이름을 택해 시비르 

한국이라 불렸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은 16세기 후반 (이반 4세 치하) 타타르족의 잔류세력이

던 카잔한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우랄산맥 너머로의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

었다. 정복의 가장 강력한 동인은 시베리아에 풍부하게 존재하던 동물모피를 획득

하고자 하는 러시아인들의 열망이었다. 사실 서부 시베리아의 북부 지역은 러시아

인들에게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다. 11세기에 이미 노브고로드인들이 우랄 산맥 양

쪽의 토착민들과 교역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노브고로드는 도시 노브고로드

의 범위를 벗어나서 광범한 유럽 러시아 북부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

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14~5세기가 되면서 러시아 통일과 독립의 주역인 모스크바

가 노브고로드를 대신하여 이 지역에서도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시베리아 정

복 초기의 역사에서 가장 선명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으니, 그들이 노브

고로드 출신 스트로가노프 가문과 티모페이 예르막이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

은 모스크바 중앙정부, 스트로가노프 가문, 예르막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활동 

결과이다. 

러시아는 금장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후, 금장한국의 분열로 생긴 한국

들을 차례로 정복하였다. 그 가운데 우랄 산맥 서쪽 지역에 있던 카잔 한국을 정복

하여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 1556년의 일이었다. 카잔 한국 지배 아래 있

던 타타르인들과 다른 민족들 가운데 상당수는 차르에게 복속하였지만 일부는 저

항을 계속하였다. 카잔 한국이 정복된 후 서부 시베리아에 있던 시비르 한국의 통

치자 에디게르(토볼스크 타타르인들의 발음으로는 예트이가르)는 차르에게 복종할 

것을 약속하고 조공을 바쳤으나, 그 후에 칸이 된 쿠춤은 조공납부 의무 이행을 거

부하고 자기 측근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하였다.5)

4) Пётр Андревич Словцов, Истор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Сибири. книга рервая (С-Пете

рбург, Типографтя И. Н. Скорохов, 1886), с.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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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이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었다.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노브고로드 출신의 대 상인기업가 집안으로 염전업, 모

피 교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집안이다.6) 이 가문은 일찍부터 모스크바 대공권

력에 긴밀히 협조하였고 그 대가로 면세특허권을 얻어 사업 영역을 넓혀 갔다. 우

랄 산맥 일대 특히 카마 강, 체소바 강 주변에서 막대한 영지를 소유하며 수만 명

의 농노를 거느리고 있던 이 집안은 위구르인들을 비롯한 이민족들의 잦은 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요새시설을 갖춘 도시를 건설하였고 때로는 그들 측에서 

먼저 이민족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서 시비르 한국의 공격을 받자 그들

은 이를 격퇴하고 나아가서 아예 우랄 산맥을 넘어 시비르 한국을 정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처음에는 숙련된 전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

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 영지의 주민들은 대개 평범한 농

민들이었다.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볼가강 연안의 카자크인 예르막 티모페에비치에

게 주목하게 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후일 러시아 민중들은 “투르크 감옥의 

예르막”(Ермак в турецком плену)이라는 민요에서 예르막이 술탄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고 노래하였지만7)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없고, 예르막은 실제로는 

볼가강을 오르내리면서 무역하는 상인들을 습격해서 물건을 빼앗는 해적질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예르막은 차르 이반 4세와 관련이 있던 상인을 습격

하는 바람에 차르의 노여움을 사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바로 이 상황에

서 아마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먼저 예르막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자기네들에게 불

러들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스트로가노프 가문은 예르막에게 무기와 전비를 지급

5) 같은 책, с. XIV-XVI
6) Александр Андреев, Строгановы (Москва: Белый Волк - Крафт, 2000), сс. 

38-53.
7) Тысяча лет русской истории в переланиях, легендах, песнях (Москва, <Русска

я Книга>, <Полиграфресурсы>, 1999), сс. 1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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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테니 아예 시비르 한국을 정벌하라고 제의하였다.8) 

이 제의를 받아들인 예르막의 주도로 1582년, 러시아의 본격적인 시베리아 정

복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예르막은 카자키가 주축을 이룬 병력을 이끌고 우랄 산

맥을 넘어가 이르트이쉬 강을 오르내리며 시비르 한국을 공격하였다. 이 때 예르막 

부대는 이미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니 고작해야 활과 화살로 무장한 시비르 

한국 군대는 군사적 기술에서 크게 밀렸고 예르막 군대에 패배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시베리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쿠춤9)의 통치는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고 러

시아인들은 1586년 이르트이쉬 강변에 러시아인 도시 튜멘을 건설하였다. 

예르막은 시베리아 정벌 도중 전투에서 사망하였는데,10) 잡초와 같이 자라나 

해적에서 변신한 전사에 불과하였을 그를 러시아 민요나 애국주의적 문, 역사학에

서는 차르와 러시아 민족을 위해 침략자인 시베리아 토착민들을 정복한 애국자이

자 영웅으로서 미화하고 있다.11)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예르막의 원정 자체는 

단지 비적의 행위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고, 그 대신 － 이 또한 

19세기식 애국주의 역사학의 산물이나 － 모스크바 정부의 지도력과 추진력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12) 

러시아 차르정부는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주도하였던 시베리아 정복을 승인하고 

높이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로는 본격적인 시베리아 정복을 스스로 주도해 

갔다. 중부 시베리아가 정복된 데 이어서 동부 지역까지 정복되어 러시아인 원정대

는 1648~49년 북태평양의 오호츠크해 연안에 이르렀다. 앞에서 말했듯이, 러시아

8) Андреев, Строгановы, c. 63.
9) 러시아의 연대기에서 쿠춤은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연대기

는 그와 그의 신하들을 지칭할 때는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 등의 어휘를 사용했다. 
10) Строгановская Сибирская Летопись 중 1582년 항. 같은 책 , сс. 411-412.
11) Terence Armstrong(ed.), Yermak’s Campaign in Siberia. A Selection of documents 

translated from the Russian by Tatiana Minorsky and David Wileman(London, The 
Hakluyt Society, 1975), pp. 12-18.

12) 19세기 초의 역사가 자발리쉰이 대표적 예이다. В. Мирзоев,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ибири 1-я 
половина века (Кемерово: Кемеров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63) p.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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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동진을 촉진한 가장 중요한 동인은 모피를 얻고자 하는 욕구였다.13)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오랫동안 고급 모피에 대한 수요는 엄청났고, 모피

는 수지맞는 수출 품목이었다.14) 17세기 말까지 시베리아에서 공급되는 모피를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피교역은 러시아 국가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로서 국고 수입 전체의 1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다.15) 특히 서부 시베리아는 

모피류의 주요한 공급원으로서 카자키 출신 무인들이나 모피상인들이 가장 선호하

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서부 시베리아의 모피동물이 고갈되자 러시아인들은 동

쪽으로 계속 나아갔고 이러한 과정이 끝없이 이어졌다.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흑담비(sable)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나지 않는 시베리아 특산물이어서 흑담비 

사냥열풍에 휩싸인 사냥꾼들은 한 곳의 흑담비를 남김없이 포획한 후 곧바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곤 하였다.16) 

그리하여 러시아의 카자키, 모험가, 한탕주의자, 사냥꾼들은 17세기 후반에는 

동북쪽으로는 오호츠크해 연안에까지 이르고 동남쪽으로는 아무르 강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어지는 정복의 결과 18세기에는 러시아는 캄차트카 반도를 손에 넣고 유

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인들은 시베리아

의 토착 부족국가들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키면서 그 지배영역을 계속 확대시켰고 

시베리아 전체를 식민지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모피를 찾아 시베리아 북

동부에 이른 러시아인들은 더 나아가 베링해협을 건너 알래스카에까지 진출하였

다.17) 아메리카 대륙에 거점을 확보한 러시아인들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

13) Raymond Fisher, Russian Fur Trade, 1550-1700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3)는 러시아인들의 모피교역과 시베리아 정복 및 통치의 관계를 규명

한 좋은 연구서이다. 
14) Eric R. Wolf,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59-160.

15) Fisher, Russian Fur Trade, 1550-1700, pp. 109-19, 122. 
16) Forsyth,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p. 41.
17) 러시아 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투스 베링의 시베리아 북동부 및 북아메리카 대륙 탐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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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르는 시기에는 러시아-아메리카 회사를 차려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특히 

알래스카) 사이에서 아주 활발한 모피교역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모피 획득의 주요한 방법은 야삭(ясак)의 징수, 십분의 일 세금, 매입, 이 세 가

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야삭의 징수야말로 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인들을 복속시키

고 시베리아를 토착민의 영역으로부터 러시아의 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준 장치였다.18) 야삭은 원래 투르크어로서, 시베리아 토착민들

이 상부의 정치세력에 바치던 공납을 의미하였는데, 이 관행을 러시아인들이 토착

민 지배에 활용한 것이다. 야삭은 대개 가공되지 않은 모피의 형태로 징수되었는

데, 러시아 정부는 18~50세의 토착민 남성에게 매년 일정한 양의 야삭을 부과하고 

대장을 만들어 이를 관리하였다. 유목민들의 특성상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않아 

그들을 관리, 통제하기에 힘든 점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들 가족 중 한 

사람을 인질로 삼아 러시아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잡아두는 방법을 썼다.19) 그 외

에 러시아인들은 토착민들에게 값싼 선물(보드카, 유리제품, 금속제품 등)을 대가

로 주고 고가의 모피를 얻기도 했고 러시아인들 가운데 영업자(промышленники)

라 불리는 모피교역 탐험자들이 직접 수렵탐험대를 조직하여 모피 동물을 사냥하

는 경우도 있었다.20) 러시아인들은 한 지역의 모피를 남김없이 거두어들인 후 다

른 지역으로 넘어가곤 하였기 때문에 시베리아의 모피동물은 연이어 멸종되었다. 

모피가 고갈된 후에는 금, 은, 구리, 납 등 지하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러시아인

들이 밀려들었고 국가 혹은 자본가들이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였다. 은광이 처음 발

견된 것은 1700년 네르친스크에서의 일이고 금광이 처음 발견된 것은 1745년 알

해서는 Russian Penetration of the North Pacific Ocean, A Documentary Record 
1700-11797, edited and translated by B. Dmytryshyn; E. A. P. Crownhart-Vaughan; 
T. Vaughan(Oregon, Historical Society Press, 1988), pp. 66-69, 79-86, 90-125, 129- 
158, 168-189 등을 참고하시오. 

18) Forsyth,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p. 41.

19) Fisher, Russian Fur Trade, 1550-1700, pp. 49-61.
20) 같은 책,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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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산맥에서의 일이다. 알타이 산맥은 또한 풍부한 구리 산지이기도 했다. 이처

럼 유럽 러시아인들은 시베리아를 우선적으로 모피와 지하자원의 산지로 여겼고, 

이는 유럽국가들이 해외 정복지를 천연 원료의 산지로 여기는 것과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었다. 니콜라이 야드린체프가 말했듯 오랫동안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식

민지였다. 

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 전체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자체에 러시아의 

무력에 맞설 만큼 강한 토착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데다가, 러시아의 동진을 

막을 만한 강력한 이웃국가의 견제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동진을 막을 만한 유일한 세력은 중국(淸)이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시베리아 깊

숙이 세력을 확장시킴에 따라 러시아는 청과 몇 차례 무력분쟁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 왕조의 지배층은 러시아와 경쟁해 가면서 북쪽으로 영역을 크게 확장할 

의사가 없었다. 오호츠크해에 도달했던 러시아 모험가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아무

르 강에 이르렀을 때 아무르 강 유역은 거의 무인지대에 가까웠지만 그들이 강을 

따라 계속 나아가면서 청의 영토를 침범하게 되었고 이로써 무력분쟁이 일어났다.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도시 하바로프스크를 통해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카자크 

두목 예로페이 하바로프가 두 번에 걸친 아무르 강 유역 원정에서 병력을 이끌고 

아무르 강의 지류인 우수리 강 유역으로 나아가 중국 국경을 침범하고 중국농민들

을 학살하자21) 청 정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무력을 파견하여 대응하였으며 조선

에도 원군을 요청하였다. 한국역사에서 잘 알려진 두 차례의 나선 정벌(羅禪征伐, 

1651, 1658)은 조선 병력이 청의 원병으로서 아무르 강변에서 러시아 병력과 대결

하였던 일을 말한다. 그러나 청 정부는 러시아와의 계속적 분쟁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르친스크 조약(1689년)을 맺고 아무르 강을 경계로 하여 러시아와의 국

21) George V. Lantzeff; R. A. Pierce, Eastward to Empire. Exploration and Conquest on 
the Russian Open Frontier, to 1750(Montreal; Lond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73), pp. 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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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확정지었다. 그 후로도 청과 러시아 사이에는 교역과 러시아 선교사의 중국 

파견이 이루어지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국경분쟁이 있더라도 

청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무력대결을 하지 않은 채 조약으로 관계를 정리하곤 하

였다. 

이처럼 청이 러시아의 동진을 결정적으로 막지 않은 이상, 유럽 국가들이 해외 

식민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열강의 견제로 의도했던 해외영토의 획득에 실

패하거나 심지어 전쟁에 휘말리기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러시아는 적어도 동

쪽에서는 경쟁자 없는 영토확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서쪽으로

의 영토팽창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유럽 국가들의 견제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

하다가 18세기 초 표트르 1세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트해 연안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과도 큰 대조를 이룬다. 

물론 러시아인들이 손쉽게 시베리아를 차지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시베리아 정

복과 탐험은 때로는 초인적 용기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탐험가, 모험

가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을 뿐 아니라 아무르강 유역의 정복자인 하바로프

의 예에서 보듯, 때로는 엄청나게 잔인한 살육자이기도 하였다.22) 그들은 모피동

물을 멸종시키고 자연을 훼손하였으며, 저항하는 토착세력도 빈번하게 이들의 무

력 아래서 절멸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탐험가들과 모험가들이 엄청난 악조

건과 싸운 후 (러시아 입장에서) 탐험과 모험에 성공하면 그 과실을 가장 크게 누

리는 것은 러시아 정부였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를 식민지로 다루었기 때문에 시베리아 행정은 러시아

의 정규 지방행정체계에 따르지 않고 시베리아 행정청(Сибирскийприказ)이라

는 별도의 행정기구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다.23) 그리고 이 지역 전체는 시베리아 

22) Mote, Siberia. Worlds Apart, p. 44.
23) 유럽 러시아인들이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시베리아지역에 관한 문제

는 러시아 동부 국경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관청인 카잔국의 한 하위부서인 시베리아과(課)에
서 다루다가 1637년에 크렘린에 시베리아청이 설치되면서 이 관청의 관할 아래 놓였다. Be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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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Сибирское царство)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러나 표트르 

1세는 제국의 관료적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시베리아의 식민지 지위를 철폐하고 

이 광대한 지역을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정식으로 합병하였다.24) 그리하여 시베리

아도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구베르니야(губерния, 道)로 구분되었으며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제국 중앙 관료기구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예카테리나 2세 통

치기간인 1763년에는 시베리아청이 폐지되고 일반적인 지방행정체계에 편입됨으

로써 제국의 일부로서의 시베리아의 지위가 더욱 선명해졌다. 

러시아 학자 지바레프는 19세기 중반까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배방식을 다음

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25) 첫 번째 시기는 예르막의 원정부터 1720년까지인 직

접지배의 시기이이고 두 번째 시기는 1720년에서 1822년에 걸치는 간접통치의 시

기이며, 세 번째 시기는 1822년에서 1900년에 걸치는 토착민 자치의 시기이다. 그

가 말하는 첫 번째 시기인 직접통치 시기에 시베리아는 중앙정부가 파견한 행정책

임자인 보예보다(воевода)의 통치를 받았다. 보예보다는 고려시대의 도절제사(都

節制使)와 비슷하게 군사권과 민사행정권을 겸비한 직책이었는데, 중앙 정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시베리아의 지리적 특징 때문에 보예보다가 권한을 남용하고 주

민들을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26) 토착민들은 군사 요새나 정작촌에 이름

이 등록되어 야삭 징수의 대상이 되었다. 토착민은 러시아의 지배에 맞서 무장저항

을 하기도 했으나 그들의 저항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토착민은 정교로 개종하는 경

Bobrick, East of the Sun. The Epic Conquest and Tragic History of Siberia(New Yor; 
London: Poseidon Press, 1992), pp. 104, 110. 

24) Andrei A. Znamenski, Shamanism and Christianity. Native Encounters with Russian 
Orthodox Missions in Siberia and Alaska, 1820-1917 (Westport, Conneticut: London: 
Greenwood Press, 1999).56.

25) Виктор А. Зибарев, Юстиция у мал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17-19 вв) (Томск: Издат

ельство Том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90), сс. 35-38. 
26) 보예보다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Д. А. Ананьев, “Система воеводского упра

вления в освещении историков-сибиреведов”, Сибирь в XVII-XX веках. Проб
ле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социальнойистории (Новосибирск, 2002) сс. 3-18를 참고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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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야삭 납부를 면제받았는데, 러시아 정부는 야삭 징수에 주력했기 때문에 토착민

을 개종하는 데 그리 열성을 기울이지 않았다. 

두 번째 시기인 간접통치 시기에는 토착민 납세자들은 지역별로 거주지(울루스) 

혹은 씨족을 할당받아 토착민 씨족장(родоначальник)의 관할 아래 놓였다. 야

삭은 바로 토착민 씨족장들이 징수하여 러시아 관리들에게 가져다 바쳤기 때문에 

러시아 관리들은 야삭 징수 때문에 토착민 대중과 직접 부딪치지는 않았다. 러시아 

지배층은 그 대신 토착민을 정교신자로 개종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베

리아의 정교 선교에 관심을 가진 러시아 정교 고위인사들은 시베리아의 토착 신앙

인 샤머니즘을 박해하고 정교로의 개종을 강제하곤 하였다(강제 개종, 대규모 개

종).27) 전 시기와는 달리 개종한 토착민도 야삭을 납부해야 되었으므로, 토착민들

은 획일적인 정신적, 물질적 착취에 시달렸다. 

세 번째 단계는 미하일 스페란스키의 시베리아 행정개혁을 기점으로 한다. 한 

때 차르 알렉산드르 1세의 측근으로서 제국 전체의 국정개혁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대정치가 스페란스키는 1812년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났고 1816년에는 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시베리아라는 공간이 러시아 제국에 대해 가지는 의미와 토

착민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시베리아는 모든 측면에서 국가적 고려를 받을 만

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28) 시베리아를 단순한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

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고려 아래 그

는 1822년 “시베리아 이민족(異民族)29) 행정에 관한 법령”(Устав об управлеи

ии Инородцев)을 제정하였다. 이는 토착민들의 관습법과 러시아 제국의 법률을 

혼합한 것으로,30) 이를 따라 씨족제도, 관습법, 종교 등의 영역에서 토착민들의 일

27) Andrei Golovnev; Gail Osherenko, Siberian Survival. The Nenets and Their Story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9), p .45.

28)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Ядринцев, Сочинения том 1. Сибирь как колония (Т
юмен 2000), с. 364.

29) “이민족”(инородцы)이란 러시아 지배층이 시베리아 토착민을 칭하는 용어였다. 
30) Golovnev; Osherenko, Siberian Survival. The Nenets and Their Story,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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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자치가 허용되었다. 스페란스키는 토착민들을 정주민, 유목민, 방랑민의 세 

범주로 나누어 이들에게 각기 차별적인 세율을 부과하였으며 일종의 사회보장 정

책으로 기근시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곡물창고도 지었다. 스페란스키

의 정책은 토착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들의 전통, 관습, 문화를 보존하려는 의도

도 있었지만, 시베리아와 그 토착민들을 러시아 제국의 체제 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31) 그렇기 때문에 한 연구자는 스페란스키

의 개혁을 “유기적 러시아화” 정책으로 일컬었다.32) 스페란스키의 정책은 성공적

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워낙 여건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시도는 

유럽 러시아인들 중에서도 시베리아에 대해 계몽적 관점에서 남다른 관심을 기울

이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잘 보여준다. 

스페란스키에 이어 시베리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니콜라이 무라비

요프-아무르스키이다. 19세기 전반에 러시아 제국 중앙정부의 관심은 주로 서유럽

에 쏠려서 시베리아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들어 있었다. 1847년,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르쿠츠크-예니세이스크(동시베리아) 총독으로 임명된 무라비요프 아무르

스키는 시베리아의 러시아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는 시베리아 극동의 토착민

들이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도록 강요하였으며, 아무르강 북부유역을 탐사하고 

이 지역에 러시아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의 아무르 유역 탐사ㆍ

개발은 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던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쳤지만, 그는 이를 무

릅쓰고 러ㆍ중 변경지역에서 러시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업을 밀고 나아갔으

며,33) 이 과정에서 일부 시베리아 거주 러시아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

31) 스페란스키 개혁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Ядринцев, Сочинен
ия том 1. Сибирь как колония, сс. 322-367을 참고. 

32) Marc Raeff, Siberia and the Reforms of 1822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56), p. 112. 

33) Marc Bassin, Imperial Visions. Nationalist Imagination and Geographical Expansion 
in the Russian Far East, 1840-186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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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의 정책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는데, 

그의 강력한 추진력 덕에 아무르강 일대에서 러시아의 위치는 견고해졌으며, 1858

년 청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 강과 우수리 강이 동아시

아에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국경으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시베리아의 러시아화

는 더욱 촉진되었고 러시아인들은 아무르 강을 통해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3. 러시아인들의 시베리아 이주

역대 러시아 군주들은 단지 시베리아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시베리아가 러시아의 정식 영토가 된 후에는 시베리아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에 대한 학술적 탐사를 지원하였고, 식민을 장려하여 시베리아를 농

경지로 전환시키고자 여러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시베리아의 체계적 

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17세기 초에도 유럽지역의 농민들이 봉건지대나 조세상의 

혜택을 약속받으며 촌락단위로 집단적으로 시베리아로 (특히 서부 지방으로) 이주

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35) 시베리아의 최대 이점은 유럽 러시아 지역과는 

달리 이곳에는 처음부터 농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농노제의 구속을 

피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택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베리아로 이주

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베리아는 자유로운 농민공동체 생활을 상징하

기도 하였다.

유럽 출신 러시아인들로서 시베리아로 건너온 또 다른 중요한 집단은 종교인들

34) Linda Yoon-Sun Park, “Political Exiles as Colonial Agents: The Russian Geogaphical 
Society and Its Exile-Explorers in Siberia, 1860s-1890s”, 󰡔러시아 연구󰡕, 제 13권 제 1호

(203), 362-365쪽. 
35) Ядринцев, Сочинения том 1. Сибирь как колония, cс.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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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집단은 러시아 정교회와 불화를 빚은 소수파 

종교세력이고, 다른 한 세력은 시베리아의 정교화에 나선 선교사들 및 정교 성직자

들이다. 소수파 종교세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른바 구신도(舊信

徒, Староверы) 혹은 구의식파(舊儀式派, Старообрядцы)라 불리는 분리파 교

도들로서, 이들은 17세기 후반에 교회 분열이 일어난 후 러시아 정부와 공식 교회

의 박해를 피해 시베리아로 집단이주해 왔다.36) 이들은 18세기에 이르러 탄압이 

어느 정도 완화된 후에도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활동할 수 없었으므로 주로 시베리

아에서 상업에 종사하여 때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소련시대

를 거치면서도 소멸하지 않고 － 오지에서, 다른 집단과 완전히 분리된 채 － 공동

체를 유지해 왔음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37) 구신도들 외에 다양한 

종교적 분파들도 시베리아로 옮겨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시베리아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 선교는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

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정복 초기에는 토착민들이 정교신자로 개종한 경우 야삭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들을 개종시키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초 표트르 1세 황제가 정교 신도인 토착민들에게서도 야삭

을 거두도록 허용하고 나아가 러시아 차르로서는 최초로 토착민들의 기독교화를 

명하는 특별법령을 반포한 이래38) 시베리아에서의 정교 포교 활동은 활발하게 전

개되었다. 

초기에만 하더라도 선교는 시베리아에 근거를 둔 개별 성직자들 혹은 수도사들

의 개인적 정열에 의존하였으나 1820년대부터는 공식 교회가 주도하는 체계적 선

교 활동이 전개되었다. 18세기 말부터는 러시아 정교 선교사들의 포교활동이 베링

36) Alan Wood ed., The History of Siberia. From Russian Conquest to Revolu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1), p. 40. 

37) David Scheffel, “Russian Old Ritualists”, Anthropology Today, Vol. 7, No. 2.(Apr., 
1991), p. 21.

38) Znamenski, Shamanism and Christianity,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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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을 건너 알래스카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러시아인들이 진출하여 촌락을 형성

하고 정교 교회를 짓고 생활함에 따라 알래스카는 상당기간 러시아적인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39) 

농민, 분리파, 시베리아 행정을 위해 거주하는 관리들 이외에 시베리아에 장기

적으로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러시아인 집단은 바로 유형수들이었다. 러시아 정부

는 1649년에 이미 시베리아 유형을 범죄자들에 대한 별도의 형벌 방식으로 도입하

였다.40) 이 때 이후 러시아 혁명 때까지 시베리아는 유형의 땅으로 인식되었으며, 

위에서 말한 경제적 착취 외에 바로 이 유형지로서의 시베리아의 성격이야말로 시

베리아의 식민지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러시아 지배층은 17세기 중반부터 중죄인들에 대해 사형 대신 시베리아 유배형

을 선고하는 일이 잦았다. 1753년 옐리자베타 여제의 명령으로 지주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농노들을 시베리아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수적으로는 유형수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정치범의 수적 비중은 1퍼센트 전후였다. 

니콜라이 1세 정부의 외무대신이었던 카를 네셀로데 백작은 시베리아는 범죄자와 

러시아 사회의 다른 쓰레기들을 쓸어담을 “저인망”(底引網)으로서 가장 유용하다

고 주장하였다.41) 

그러나 러시아 농노제를 비판한 저서 󰡔페테르부르그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에 유배되었던 라디시체프나, 차르 체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러시아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가 좌절한 후 － 사형에 처

해졌던 다섯 명을 제외하고 － 역시 시베리아로 유형당했던 데카브리스트들의 경

우에서 보듯, 시베리아에 유배된 정치적 유형수들의 의미는 단순한 수치만으로 파

39) 같은 책, pp. 57, 65.
40) Yuri Semyonov, The Conquest of Siberia. An Epic of Human Passions translated by 

Dickes (London: George Routledge and Sons, 1944), p. 314.
41) Mark Bassin, “Inventing Siberia: Visions of the Russian East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96, No. 3. (Jun., 1991), p.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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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베리아 유형은 혁명 전 러시아의 억압적 체제를 상

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42) 시베리아에는 러시아인 정치범뿐 아니라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아르메니아인 등 러시아 제국의 전제적 지배에 항거하는 

다른 민족 출신의 혁명가, 정치범들도 상당수 유형수로 머물렀다.

그런가 하면 일반 유형수들은 시베리아 식민자라는 의미도 가졌다. 즉 이들은 

부족한 시베리아 인구를 보충하는 유입민들이었던 것이다. 일부 유형수들은 일터

에 배치되어 감독 아래 중노동에 종사하였다.43) 네르친스크의 광산업, 오호츠크와 

이르쿠츠크의 제염업, 일부도시의 양조업, 아마포 제조업 등은 모두 유형수들의 강

제노동력을 이용하여 발달하였다.44) 또 일부 국경 수비대는 유형수들을 병력으로 

투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독관의 부족, 비효율적 행정 등으로 인해 유형수 노

동의 생산성은 낮았으며 유형수들의 탈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러시아인들의 시베리아 이주가 대규모로 일어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다. 

1861년 농노제가 철폐된 후 유럽부 러시아의 농민들은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유럽부에서는 토지부족 현상이 계속되었기 때문

에 러시아 정부는 농민들의 시베리아 이주를 대규모로 추진하였다.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농민 이주는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45) 시베리아는 지주제가 

형성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듯 처음부터 농노가 존

재하지 않았던 자유로운 땅이기도 했다. 유럽 러시아에서는 오래 계속되었던 농노

제의 전통 때문에 농노제가 철폐된 후에도 그 잔재가 깊이 남아 있었던 것과는 대

조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물론 이 같은 사회적 의미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럽의 

42) 1891년에 처음 출판된 조지 케난(George Kennan)의 저서 Siberia and the Exile System은 

시베리아 유형제도와 그 실제 운영, 시베리아 유형수들의 삶에 대한 생생한 현장 보고서로서, 외

부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43) 이러한 형벌로서의 중노동은 카토르가(каторга)라 불렸다.
44) Andrew Gentes, “Katorga: Penal Labor and Tsarist Siberia” 

http://eprint.uq.edu.au/archive/00004371/01/katorga.pdf 검색일 2008. 02. 17.
45) Donald Treadgold, “Siberian Colonization and the Future of Asiatic Russia”, The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25, No.1.(Feb., 1956),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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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인구를 해소하고 시베리아의 넓은 땅을 개발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대대적인 농민이주를 추진한 것이다. 

또한 농민층을 시베리아에 이주시키는 것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배

의 특징이었던 군사적 수단에 의한 팽창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46) 

특히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부설되어 시베리아의 접근성이 증대하자 유럽 지역에

서 수많은 이주자들이 밀려들게 되었다. 1662년에는 전체 시베리아 인구 39만 가

운데 백인의 수가 10만이었고 1763년에는 68만 가운데 42만이었으나, 1897년에

는 이주해 온 백인의 수가 500만이었고 1911년에는 그 수가 840만으로 늘어나 전

체 시베리아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47) 이 시기가 되면 시베리

아의 러시아화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백인들이 몰려들면서 토착민들에게는 재앙이 시작되었다. 백인들에 의

한 경제적 착취, 납치나 인신매매 같은 직접적인 박해도 문제였지만 오히려 그보다

도 더 심각한 가장 큰 문제는 백인들이 몸속에 담아온 새로운 병원균의 전파로 인

한 전염병의 확산과 이로 인한 토착민들의 높은 사망률이었다. 매독, 천연두, 홍역 

등이 이 시기에 토착민이 맞닥뜨린 대표적 전염병이었다. 영양부족으로 인한 괴혈

병도 만연해 있었는데,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병도 그들에게는 치명적

이었다. 대책 없이 급속히 퍼진 새로운 질병은 많은 토착민 종족의 “멸종”을 초래

하였다.48) 이 같은 재앙 속에서 소수의 토착민이 살아남았을 뿐이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과 개발은 시베리아의 러시아화를 의미했지만, 이는 다

른 한편으로는 시베리아 토착민이 자기의 땅에서 소외되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의

미하였다. 

46) А. В. Ремнев, “Сделать Сибирь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усскими. К вопросу о по

литической мотиватии колониз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XIX-начала XX века”, С
ибирская заимка No. 3, 2002, 2/8 www.zaimka.ru 검색일 2008. 02. 18. 

47) Alan Wood ed., Siberia: Problems and Prospects for Regional Development (London: 
Croom Helm, 197), pp. 51-52.

48) Ядринцев, Сочинения том 1. Сибирь как колония, сс. 9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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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베리아 자치주의(Сибирское областничество)

시베리아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

는 사실 자체 때문에도 이미 시베리아에 대한 중앙정부의 효율적 통치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베리아는 오랫동안 행정관들의 자의와 전횡에 무방비상

태로 놓여, 토착민들에 대한 행정관들의 무자비한 수탈이 계속되었다.

식민지 시절이나 정식으로 합병된 후에나 시베리아는 유럽부 러시아에서 온 백

인들에게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위에서 말한 경제적 요인 외에 시베리

아의 식민지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이 지역이 이미 17세기 초부터 유형 식민

지로 다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알렉산드르 스페란스키가 시베리아에서 처음으로 진

지한 개혁을 시작하였지만 뒷받침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쳤다. 이 같은 상황은 시

베리아 출신 지식인들에게 “시베리아란 무엇인가”, “시베리아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은 시베리아의 역사, 현재를 탐구하고 미

래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 

시베리아 출신 지식인으로서 독자적 자의식을 역사서에 담아 표현한 최초의 인

물은 표트르 슬로프초프이다. 서부 시베리아의 페름 주에서 태어나 청년기에는 상

트 페테르부르그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던 그는 시베리아 러시아인으로서, 

유럽 러시아와는 다르게 전개되어 온 시베리아의 역사를 탐구하였다.49) 그의 저서 

󰡔시베리아 역사 개관󰡕(Историческое обозрение Сибири, 제1부는 1838, 제2

부는 1844년에 출간)은 시베리아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역사서술서이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 정복 이전의 토착민의 삶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시베리아

의 역사를 러시아 국가와의 관련 속에서 주로 서술하였다. 

자신들의 독자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시베리아 출신 지식인들의 노력은 시베리

49) 슬로프초프의 생애와 문필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책을 들 수 있다. Л. Беспалова, Сиб
ирский просветитель (Свердловск: Средине-Уральское Книжкое Издательств

о,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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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치주의(혹은 시베리아 지역주의)로 꽃을 피웠다. 이는 ‘시베리아를 시베리아 

사람들에게’라는 정신에서 비롯된 지식인들의 운동이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저널

리스트이자 문필가인 니콜라이 야드린체프와 민속학자이자 탐험가인 그리고리 포

타닌이며, 발리하노프, 나우모프, 샤시코프 등이 이들의 동지였다.50) 

단, 여기서 명기해야 할 것은 이들이 시베리아 토착민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유럽 러시아에서 건너온 백인의 후예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

의 지식인들이 결성하였던 키릴루스-메토디우스 형제단이나 데카브리스트들이 품

었던 민주적 권력분산과 연방주의 이념을 이어받은 개혁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해 독자적 자의식을 가진 “시베리아인”이 태어나게 되었다. 야드린체

프는 동방평론이라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시베리아인들을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평론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51) 1882년에는 󰡔식민지로서의 시베리아 

(Сибирь как колония)󰡕를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시베리아를 식민지로 규정

하면서, 수도로부터 시베리아에 강요되는 자의적이고 폭압적인 행정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에 자치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시베리아 주민들이 러시아-동슬라

브인들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양자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크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시베리아 주민들은 자유를 사랑하고 사적 창발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인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시베리아가 유럽부 러시아에 

착취당하지 않고 현지의 자원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현지에서의 대학교육을 통해 자체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게 

하며 토착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52) 그는 앵글로 

색슨계 정착 이래 이루어진 아메리카 식민지의 발전과정을 염두에 두고53) 현지민

50) Wolfgang Faust, Russlands goldener Boden: Der sibirische Regionalismus in der 
zweiten Hälfte des 19. Jhrhunderts (Köln: Böhlau, 1980).

51) Михаил Лемке,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Ядринцевъ. Бі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К 
десятилетію со дня кончины (С-Петербург 1904), сс. 133-151. 

52) Ядринцев, Сочинения том 1. Сибирь как колония, сс. 368-434. 
53) 시베리아를 아메리카 대륙과 유사한 공간으로 여기는 견해는 19세기에 여러 문필가들에게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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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저서를 집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야드린체프의 지적 동료인 포타닌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으며, 

이들의 구상은 시베리아의 일부 청년 지식인들의 동조를 얻어 시베리아 지역주의

의 확산을 가져왔다. 청년 지식인들은 “청년 시베리아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세

기 후반의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운동 또한 급진적 성격을 띠었다. 일부 급

진파는 1863년 폴란드 독립운동의 물결 속에서 시베리아에 유형 온 폴란드, 우크

라이나 유형수들과 합세하여 시베리아 독립을 위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러나 이는 준비부족과 대중적 지지의 결여로 좌절되었다. 시베리아 자치주의의 이

상은 한때 시베리아에서 유형생활을 했던 미하일 바쿠닌 같은 혁명가의 지지를 받

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주의 지도자들은 시베리아가 러시아에서 완전히 떨어

져 나가기를 바란다기보다 시베리아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종식시키는 대안으로 

미합중국과 같은 연방제를 구상하고 있었다.54) 이 운동은 야드린체프, 포타닌, 이 

두 지도자의 사망 및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중앙집권적 행정 재정비에 따라 결국 

소멸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중앙권력에 맞서는 시베리아인들의 자의식 성장과

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주의의 전통은 잠복해 있다가 

소련 해체 후 다시 살아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55) 이는 19세기의 자치주의자

들의 정신적 유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아볼 수 있었다. 같은 책, с. 435.
54) 19세기 중엽 연방주의의 이념을 주장하여 시베리아 자치주의자들에게 다대한 영향을 미쳤던 역

사가인 시차포프는 자신이 시베리아의 독립을 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Dimitri von 
Mohrenschildt, “Shchapov: Exponent of Regionalism and the Federal School in 
Russian History”, Russian Review, Vol. 37, No. 4.(Oct. 1978), p. 397.

55) James Hughes, “Regionalism in Russia: The Rise and Fall of Siberian Agreement”, 
Europe-Asia Studies, Vol. 46, No. 7. (1994), pp. 113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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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제국주의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가.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배경 

19세기 말의 제국주의적 팽창시기에 시베리아가 가지는 의미는 그 지역 자체의 

경제적 효용성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연결통로로서의 가치에 있었다. 곧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동쪽 끝에서 비교적 양호한 조건(결빙일이 59일에 불과함)의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함으로써 동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기지를 확보할 수 있

었을 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또한 중국과 접경함으로써 만주지역으로의 침투를 위

한 육상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의 이 같은 지리적 위치

에 주목하고 이를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주요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8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는 적극적 침투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1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가 중국 뿐 

아니라 일본도 깊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되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접촉

은 18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3년부터 시작된 크림 전쟁에서 대결 중이던 

영국ㆍ프랑스와 러시아는 캄차트카 반도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항구를 군함의 정박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러시아는 3개 일본 항구의 이용

권을 보장받는 대신 쿠릴열도 영토 일부를 넘겨주고 사할린을 양국 통치 아래 두

기로 약속하는 시모다 조약을 맺었다.56) 이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토분

쟁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통한 동아시아 국가, 

민족들과의 접촉 및 이 지역에서의 세력확대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우

선 시베리아의 교통난 때문에 러시아 군대의 주둔이 매우 어려웠고 경제적 기지가 

56) Paul E. Eckel, “The Crimean War and Japan”, The Far Eastern Quarterly, Vol. 3, 
No.2(Feb., 1944), pp. 111-118.



117

제3장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의 위치

없어 만주와의 교역이 활발치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조선도 동태평양지역에서 부

동항을 획득한다는 러시아의 숙원과 관련하여 고려의 대상이 되기는 하면서도 본

격적인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칸지역에서 영향력이 쇠퇴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영국과의 갈등

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러시아는 1880년대 후반 이후 관심을 동아

시아로 옮겨 갔다.57) 이 무렵에 영국 해군에 의해 조선의 거문도 강점사건이 일어

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촉각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비록 1884

년 조선과 수교하기는 했으나 조선에서의 그 위치는 미약하였다. 영국의 거문도 강

점이 장기화된다면 러시아함대의 조선해협 자유항행이 가로막히고 동북 태평양 방

면 팽창의 기지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의 중요성이 감소되면서 러시아 해군이 수세

에 몰리게 될 터였다. 영국은 1887년에 결국 거문도로부터 물러가기는 했으나 러

시아는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자국의 위상강화를 위한 근본적 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 및 중국과의 사이에도 긴장된 관계가 발생했다. 먼저 일본과의 관계를 살

펴볼 때, 18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는 심각한 마찰 요

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8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의 군사력이 계속 강화되고 특

히 그 해군력이 조만간 동태평양에서의 패권을 넘볼 수 있게 할 정도로 급속히 증

강되자 러시아 군부는 이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1880년대부터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은 17세기 후반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부지역에서 아무르강을 

양국의 경계로 확정지었고 그 이후 19세기 후반에도 아이훈 조약(1858)과 북경조

약(1860)을 체결하여 국경분쟁을 일단락지었다. 그런 양국간에도 아무르 강 일대 자

57) Б. А. Романов, Россия в Маньчжурии (1892-1906)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амодержавия в эпоху им-периализиа (Ленинград: Издание Ленинг

радского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1928),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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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경의 수비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생겼다. 러시아는 인구가 희박한 이 지역의 

수비를 위해 주둔병력을 강화하고 또한 정착촌을 형성하기 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

였으며, 중국도 중국대로 한족(漢族)의 만주 이주를 장려하면서 아무르 강의 자국쪽 

유역 수비를 위한 군사적 설비를 강화하였다. 게다가 중국령 투르케스탄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는 러시아와 청 제국이 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닫기도 하였다.58)

시베리아-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이 확정되고 나서는 동아시아인들

의 러시아 국경 내로 이주해 오는 문제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

었다. 조선인들은 1863년에 13명이 러시아령 포셰트에 온 것을 기점으로 극동지역

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1880년대부터 조선인 유입민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으나, 을사보호조약으로 조선이 일본의 보호

국이 된 후 조선 출신 유입민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59)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

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는 더욱 많았다.60) 20세기 초에는 동아시아인들이 대규

모로 유입되는 데 대한 불안감이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불안감과 

결합되어 러시아판 황화론(黃禍論)을 낳기도 하였다.61) 

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 

제국주의 시기에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의 수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

58) 이 분쟁은 1881년 상트 페테르부르그 조약으로 일단락되었다. 
59)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 조선인들의 러시아령 이주에 대해서는 Ban, Byung-yool, “Korean 

Emigration to the Russian Far East, 1860s-1910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9 (2004), pp. 115-143을 참고했다. 

60) 러시아 령으로 이주해 온 중국인들은 주로 우수리 강변에 모여 살았다. Lewis H. Siegelbaum, 
“Another ‘Yellow Peril’: Chinese Migrants in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Russian 
Reaction before 1917” Modern Asian Studies, vol. 12. (1978), p. 309. 

61) 러일 전쟁 이전에도 이미 러시아에서 황화론은 상당한 기세로 퍼져 가고 있었는데, 이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위협을 전반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었다. 러일 전쟁에서의 패전 후 ‘중
국발 황화’에 대한 경계론은 더욱 심각해졌다. 같은 글,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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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상한 것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부설이었다. 유럽지역 러시아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총 연장 

7000베르스타(1베르스타는 1.067킬로미터) 이상인 당시 세계 최장의 철도를 부설

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국내의 재원만으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었으므

로 러시아는 차관을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독일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던 프랑스가 러시아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차르 

정부가 시베리아철도부설계획을 확정하여 일반에게 공표한 것은 1891년 3월17일

의 일이었으며 5월부터 우수리강 유역구간의 노선부설공사가 시작되었다. 

세르게이 율예비치 비테는 시베리아횡단철도 공사가 착공된 직후에 새로운 교

통대신으로 임명되어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1년 후인 1892년 

그가 재무대신이 된 다음부터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건설 및 그 일부로서 구상된 

만주철도의 건설은 그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산업화계획 및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확립구상과 맞물려, 러시아의 국운이 걸리다시피까지 한 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지

게 되었다.62) 

비테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

었다.63) 우선, 차르정부는 1891년 대흉년사태를 겪은 후 토지부족에 허덕이는 유

럽지역 러시아 농민들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단으로서 농민들의 집단적인 시베리아 

이주를 고려하게 되었는데, 비테는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이주농민들을 대량으로 수

송하고 이들과 유럽지역 행정당국을 연결시켜 줄 통로구실을 하리라고 기대하였다. 

실제로 1890년대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따라 농민층의 대대적인 시베리아 이주

가 이루어졌고 이는 시베리아의 본격적인 경제적 개발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 후

62) 로마노프는 비테의 시베리아 팽창정책은 자본주의 팽창기 제정 러시아 정부가 취한 정책의 필연

적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Романов, Россия в Маньчжурии (1892-1906), с. ix. 
63)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의 장점에 관해 비테가 예상한 내용은 위의 책, сс. 57-60에 주로 의거

한 것이며 아래 서술은 따로 명기하지 않은 이상 한정숙, ｢제정 러시아 제국주의의 만주 조선 정

책｣, 󰡔역사비평󰡕 35호(1996 겨울), 222-223쪽을 주로 축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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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도 시베리아를 러시아에 통합시키는 데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같은 연결망이 불가피하였다.64) 

그러나 비테가 시베리아횡단철도에 걸고 있던 기대는 이보다 더 원대한 것이었

다. 그는 이 철도의 착공 당시부터 이미 이 철도는 전세계적 의미를 가지게 될 것

이라 전망하면서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이로 인해 얻게 될 막대한 이점을 강조하

였다.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경제적 이점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유럽과 태평양 그리고 동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철도의 부설은 러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통상의 새로운 길,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기존의 국제경제관

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리라 생각하였다. 그가 보기에 이 철도의 부설은 유럽

으로부터 동아시아지역으로의 물품의 운송기간을 물론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시키

게 될 터였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상품의 생산자 및 수요자로서 영국 혹은 영국 

식민지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자국의 상품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유럽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양국의 관계를 긴밀히 만들어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비테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동해안의 항구에서 러시아의 태

평양함대를 위한 기지를 제공해 주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 함대의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켜 주게 될 것이고 태평양해상에서의 모든 통상활동을 러시

아가 장악하는 데 불가결한 조건을 제공해 주게 될 터였다. 비테는 태평양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강화,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친선강화 등도 시베리아횡단철도가 가져

다 줄 효과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비테는 동아시아지역을 문명화시킬 사명론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관

련하여 개진하였다. 이는 특히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일부가 만주를 통과하게 하고 

64) А. В. Ремнев, “Сделать Сибирь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усскими. К вопросу о пол

итической мотиватии колониз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XIX-начала XX век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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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러시아의 세력이 만주로, 더 나아가서 전(全)중국으로 “평화로이” 침투

하게 하려는 그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만주 땅에 러시아 정부 주도로, 그리고 러시아 자금으로 철도를 부설한다는 계

획은 우여곡절 끝에 실현에 옮겨지게 된다. 1890년대 중반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

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에서 보듯 조선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

해지는 사태에 이르자 청나라 정부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연대세력을 찾게 되었

다. 그 결과 청나라 정부는 러시아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차르 정부는 3국간섭을 

주도하여 일본이 차지하기로 했던 랴오뚱과 여순항을 청에 반환하게 하고 청이 일

본에 지불하기로 했던 거액의 배상금도 물지 않게 해 주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주를 통과하는 철도노선과 연결되는 데 청나라 정부가 동의한 것은 이 같은 차

르 정부의 외교적 중재에 대한 보답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만주를 통과하는 철도의 부설을 전담할 기구로는 러중은행의 자회사로서 동청

철도회사(Общество Китайской 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약칭: 

КВЖД)를 설립하기로 하였는데, 이 회사는 명목상으로는 사적 주식회사였지만 

이 주식의 전량(1000주)를 러시아정부가 가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 국영철도

회사나 다를 바 없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는 1,500베르스타는 중국영토를 달리다가 다시 동쪽 

끝에서 러시아령으로 들어와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게 부설되었다. 

비테가 동청철도의 부설에 전력을 기울인 것도 결코 만주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

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비테는 이 철도를 이용해 중국전역으로 침투하

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고, 1899년 가을부터 중국 민중의 대대적인 반제, 반봉건 

운동인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자 비테는 이를 중국에서의 러시아의 세력확대의 기

회로 삼기로 하였다. 1900년 6월 말 봉기가 만주로 확산돼 가자 비테는 동청철도 

주변지역을 방어한다는 구실로 러시아군대를 만주에 투입하였고 이 해 가을에는 

만주를 사실상 점령하였다. 이 같은 사태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일치된 반대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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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으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주와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동아시아에서

의 세력 재편성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기존지위를 인정해 주는 대신 만주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일

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스스로 만주에 진출코자 하였다. 결국 영국과 일본은 러시

아의 세력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열강의 집중적 견

제를 받게 된 러시아는 1902년 마침내 만주로부터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는 시베리아를 발판으로 한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평화적 침투”의 원칙을 

제대로 관철시키지도 못한 채 만주에서 패배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곧 전쟁불

사론을 주장하는 대외강경파의 득세였다. 조선과 만주를 둘러싸고 또다시 불붙은 

일본과의 갈등은 대외강경파에게는 그들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

고 있었다. 예컨대 신설된 극동 총독부 총독직을 맡은 알렉세예프는 동아시아 지역

에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게 밀려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을 폈으며,65) 이 같은 주

장이 차르 니콜라이 2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러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러시

아에서 강경파의 세력은 확대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시베리아라

는 막강한 배경을 가진 덕분에 심지어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후에도 만주에서 군대

를 철수시키지 않고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한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었다. 이 

병력은 결국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러시아가 대독 전선에 군대를 투입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병력을 서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결정적으로 삭감되었고, 러시아 혁

명으로 수립된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하면서 완전히 철수하였

다.66) 시베리아 횡단철도건설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것이었으나 그에 

65) A.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1-1904 (Berkeley;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8),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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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당시로서는 그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별로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결국 러

일전쟁이 발발한 것에서 보듯, 비테가 주장한 “동아시아로의 ‘평화로운’ 침투”도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 혁명 후 러시아 영토가 여러 차례 재편

성되는 굴곡 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도 소련-러시아의 확고부동한 일부분으로서

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유럽부와 시베리아의 교통연결이 용이하였던 

데 크게 힘입은 것이며, 그 공의 상당부분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6. 러시아 혁명 이후 

가. 내전과 극동공화국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난 후 약 반년 동안 시베리아는 권력의 공백지대였다. 

그러나 1918년 상반기부터 시베리아는 외국군대와 볼셰비키의 충돌의 현장이 되

었고 이어 내전이 일어나면서 시베리아는 가장 격렬한 내전의 현장이 되었다. 

1918년 4월에는 일본군이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구실로 삼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 바이칼호까지 

진출하였다. 이어서 5월에는 1차 대전 당시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에 

수감되었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던 체코 포로 군단이 서시베리아에서 볼셰비키와 충

돌을 빚어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이들은 행진을 계속하여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

66) Asada Masafumi, “The Russian-China-Japan Military Balance in Manchuria, 1906- 
1918”, The Impact of Russia’s Resurgence on Eurasia and East Asia. Proceedings of 
the First Joint Symposium between IREEES(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RC 
(Hokkaido University) (Seoul February 2008), pp. 5-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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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러시아의 남서부에 있는 볼가유역 지방 사마라에 이르렀다. 이들의 지원 아래 

사회혁명당 우파가 주도하는 제헌의회파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들이 볼가강 유역 

지방에 대한 행정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67) 

시베리아에서는 체코 군단의 봉기와 연합국의 간섭으로 1918년 5월 무렵 볼셰

비키 세력이 붕괴된 후 수많은 권력체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사라져가곤 하였

다.68) 1918년 9월에 다양한 반볼세비키 세력이 옴스크에서 “전러시아 임시정부”

를 수립하였는데, 이 임시정부는 11월 구 차르군대의 장군이었던 콜차크가 주도한 

쿠데타로 전복되었다.69) 콜차크는 한 동안 기세를 올렸지만 농민들의 봉기를 잔인

하게 진압하는 등 반동적인 정책을 폈으므로 인민의 신망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적군을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은 볼셰비키가 반격에 나서자 콜차크 군대는 붕괴

하였다. 1919년 11월에 옴스크는 볼셰비키에게 장악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볼셰비키는 시베리아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다. 첫째, 바이

칼 근처에는 일본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있었는데, 간섭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국가

의 군대가 모두 철수한 후에도 일본군이 여전히 시베리아에 남아 있었던 것은 일

본이 시베리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시베리아에

서는 멘셰비키, 사회혁명당 등 비볼셰비키 혁명가들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콜차크 세력을 무너뜨린 후 이른바 “정치중앙부”를 형성하였는데, “정치중

앙부”는 바이칼 동쪽의 일본군과 서부 시베리아의 볼셰비키 사이에 양자의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국을 세우고자 하였다. 정치중앙의 구성원이던 크라스노셰코프는 

온건파 정치인으로서, 소비에트식 정부가 아닌 서구식 정치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정치중앙”부는 볼셰비키의 무력으로 전복되었지만 크라

67) Geoffrey Swain, The Origins of the Russian Civil War (London; New York: Longman, 
1996), p. 187. 

68) Wood(ed), The History of Siberia, pp. 164-165. 
69) 콜차크 군의 흥기와 몰락에 대해서는 스밀이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Jonathan D. Smele, 

Civil War in Siberia. The Anti-Bolshevik Government of Admiral Kolchak 1918-19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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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셰코프는 1920년 자바이칼 지역의 전 인민 대표로 이루어진 제헌의회를 소집

하고 극동공화국의 건설을 선언했고 크라스노셰코프는 스스로 극동공화국의 수반

이 되었다. 

1920년 3월 니콜라예프스크 사건으로 일본군 대병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

하여 일본군의 공세위험이 가시화하자 볼셰비키 정권은 완충국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여 극동공화국을 승인하였다. 일본군과의 충돌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했

기 때문이다. 극동공화국 내에는 적군도 일본군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데 볼세비키

와 일본군이 모두 합의했다.70) 극동공화국은 1921년 상반기에 제헌의회를 선출하

고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주의를 택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연해주와 통합하였다. 극

동공화국의 지배권은 바이칼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동시베리아 일대에 확립되었다.

극동공화국은 일본군의 시베리아 진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그

러나 일본 군대가 철수하자 볼셰비키는 극동공화국의 존재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극동공화국의 철폐에 착수하였다. 볼셰비키는 극동 공화국의 헌

법을 폐지하고 비볼셰비키 혁명가들을 체포하였으며, 마침내 1922년 11월 극동공

화국과 소비에트 러시아의 통합을 선언하였다. 

극동공화국에 속했던 영역은 1922년 12월 소련의 출범 후 러시아연방의 극동지

역으로 묶여 별개의 행정구역을 이루었다. 연해주를 포함한 네 주가 이 지역에 속

하게 되었다. 극동지역이라는 별개 구역의 편성은 민족적 단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특수한 이해관계와 조건을 고려한 것이었다.71) 이제부터는 자주 

극동이라는 지명이 시베리아와 나란히 칭해지게 될 터였다.

 

70) Harold Scott Quigley, “The Far Eastern Republic: A Product of Interven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8, No. 1.(Jan., 1924), p. 86.

71) Robert F. Kelley, “The Territorial Organization of the Soviet Power, 1924”, Geographical 
Review, vol. 14, no. 4(Oct, 1924), p.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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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련 정부의 시베리아 토착민 정책 

볼셰비키 정권은 시베리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후 이 지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유럽 러시아 지역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토착민들에 대

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취하였다. 이는 토착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들의 전통문

화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을 계몽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

고자 했던 소련 정권의 시베리아 토착민 정책의 성격은 “계몽과 보호”의 이중주라

고 부를 만하다.72) 그러나 그런 중에도 시기에 따라 두 과제의 우선순위는 다르게 

설정되었다. 그 차이는 소련 공산당 정권의 전반적 소수민족 정책의 성격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소련 정권은 소수민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포용정책과 민족문화 장려 정책을 폈

던 신경제정책기간73)에는 시베리아 토착민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되 

그들에게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74) 시베리아 토착민들 중 특히 북부 

토착민들에 대한 보호와 계몽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던 ‘러시아 연

방 중앙집행위원회 최고회의 산하 북부 소수종족 원조위원회’, 곧 북부위원회(Ко

митета Севера)의 활동을 살펴 볼 때 이 위원회에 속했던 지식인들은 1920년

대에는 경제적으로 극빈 상태에 있던 토착민들에게 식량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

72) 이 부분은 볼셰비키 정부의 시베리아 북부 토착민 정책을 다룬 김형규, ｢계몽의 선교사들: 북부위

원회와 소련의 시베리아 북부 토착민 정책｣(2008),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원고를 참고했다. 
73) 1920년대와 30년대 전반에는 대러시아인 이외에 소련을 구성한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토착민 엘리트의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 소련 민족정책의 기본골자였다. Gerhard Simon, 
Nationalism and Policy Toward the Nationalities in the Soviet Union. From Totalitarian 
Dictatorship to Post-Stalinist Society translated by K. Forster and O. Forster (Boulder; 
San 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1), pp. 20-70. 

74) 시베리아 토착민들에 대한 보호와 계몽의 정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던 집단은 

‘러시아 연방 중앙집행위원회 최고회의 산하 북부 소수종족 원조위원회’, 곧 북부위원회(Комит

ета Севера)에 속했던 지식인들이다. 김형규, 위의 논문,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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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른바 문화기지를 세워 병원, 학교, 탁아소, 유치원, 연구소 등을 운영하면서 

토착민들의 교육, 복지 수준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유목민들이 대부분을 이루

고 있던 시베리아에서도 집단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른바 점진적 협동조합

화의 원칙이 중시되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조치는 최소한으로 동원되

었다.75) 

그러나 소련 전역이 스탈린주의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시베리아 토착민들에 

대한 정책도 변화를 겪었다. 토론보다는 강제력이 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농업 집단화의 물결이 소련 전역을 덮치기 시작한 1930년대 초부터는 시베리아 토

착민들도 강제적 집단화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순록을 비롯한 가축의 사육자들이

던 시베리아 토착민들은 그들의 가죽을 강제로 집단농장에 내놓아야 했다. 이에 대해 

토착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강제적 집단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었다.76) 

문화적으로도 시베리아 토착민들의 토착 종교인 샤머니즘을 몰아내기 위한 투

쟁이 매우 거세게 전개되었다. 샤먼들은 추방을 당했고, 주민들에게는 샤머니즘의 

악덕과 폐단에 관한 선전이 집중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77) 하지만 이 같은 반

샤먼 투쟁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토착민들은 탄압을 피해 비밀리

에 샤머니즘 의식을 수행하기도 했다. 샤머니즘과 관련된 관행 사이에도 차츰 구분

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샤먼들의 의료 행위는 그 영향력이 약해졌으나, 정령들의 

세계를 인정하는 소규모 의식 같은 일부 샤머니즘 의례는 집단적 민속문화의 일부

로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78) 다른 면에서는 토착민들에 대한 소련식 교육의 

보급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토착민들은 근대문명 속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면서 

75) Golovnev; Osherenko, Siberian Survival. The Nenets and Their Story, pp. 74-77. 김형

규, 위의 논문, pp. 13-25. 
76) Alan Wood; R. A. French ed., The Development of Siberia. Peoples and Resources 

(Macmillan, 1989), pp. 82-85. 
77) Golovnev; Osherenko, Siberian Survival. The Nenets and Their Story, p. 144.
78) 시베리아 토착민 가운데 비교적 수가 많은 집단인 부랴트인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Wood; French ed., The Development of Siberia. Peoples and Resources,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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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7. 시베리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시베리아는 러시아를 위해 오랫동안 유럽국가의 식민지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가

졌다. 즉 시베리아는 유럽 러시아 내부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유형

지, 새로운 토지 공급원)이자 천연자원의 공급원이요, 새로운 이익권 획득을 위한 

세력 팽창의 전진 기지에다, “농노제가 없는 자유로운 땅”으로서 상상력의 해방과 

정신적 휴식을 위한 “저 너머의 공간”까지 되어 주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부설

된 후에는 시베리아는 유럽 러시아에 좀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시베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특수하게 

다루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19세기 후반 유럽 지역 주민들의 집단이주

가 시작된 후부터는 시베리아를 유럽지역과 분리된 별개의 지역으로 생각하는 태

도가 현저히 완화되었다. 사회경제 정책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시

베리아는 식민지적 착취의 대상, 유배지가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 

러시아와 확고히 연결되어 있는 대등한 지역주체로 여겨진다. 시베리아를 러시아

의 영토로 정식으로 합병한 이후 러시아 제국-소련-러시아 연방에 이르기까지 시베

리아에 대한 유럽 지역 러시아인들의 영토적 요구는 한 번도 느슨해진 적이 없다. 

러시아인들은 시베리아를 러시아의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한편 러시아인들에게 시베리아는 러시아 문화의 성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가능하게 해주며, 러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해 줄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러시아가 동아시아에 대한 지

배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련정권하에서의 대(對) 중국정책,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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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차 대전 이후의 대(對) 북한정책에서 보듯, 동아시아에서 일정한 세력을 견지

하고 동북태평양 지역의 제해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의 기본노선

은 변함없는데, 이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공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동(북)아시아 사회의 연대 강화라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 논의는 반드시 시베리아-연해주를 일원으로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한

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은 시베리아가 한국인들에게 지니는 특별한 역사적, 정신

사적 의미를 인식하고 시베리아 문화와 한국 고대문화의 유사성, 친연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에게 시베리아는 중국이 아닌 대륙북방으로서 역사적 상상

력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시베리아가 없이는 한국의 전통시대 역사는 결

국 중국 정향적(China-oriented)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이 아닌 아시

아 북방도 역사에 엄존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중국 중심이 아닌 새로운 동북아시

아 형성을 위해서는 시베리아를 역사적, 현실적 사유의 중요한 일부로 끌어들여야 

한다.79) 

 

79) 이 같은 생각은 2008년 1월 11일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노태돈 교수와의 대화에서 얻은 것이다. 
귀중한 의견을 주신 노태돈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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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홍웅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이 발표문은 러시아 역사에서 시베리아가 갖는 의미를 ｢러시아 속의 아시아: 시

베리아,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복과 통치, 러시아인들의 이주, 시베리아 자치주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부설과 러일전쟁, 러시아 혁명 이후 내전과 극동공화국, 소련정

부의 시베리아 토착민 정책｣이라는 세부주제를 통해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척사 및 

극동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역사적 개관

을 하면서도 각각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유용하면서 필요한 발표문

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큰 주제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이기 때문

에 역사적이거나 학술적인 측면에 대한 토론 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

고, 전체 참석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질문의 형식으로 토론을 하

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 사회에서의 ‘아시아’적인 성격에 주목하여 러시아국가의 주민들이 

형성하고 발전시킨 문명은 독자적인 단위로서의 유라시아적 문명이며, 유럽문명과 

아시아문명이 집약적으로 교류, 교차하고 혼융된 장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문화적

이고 인식적인 측면에서 ‘유라시아’적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사회에서의 ‘아시아’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실제 러시아에서 아시아를 어떻

게 인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들의 사고관념을 이해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합리적인 선택과 대응이 가능하리

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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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대한 관심은 시기ㆍ지역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발표문에도 잘 언급되어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

동에 대한 관심 그 기저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은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학술

탐사로 표현되는 ‘알기’와 영토적, 경제적, 군사적 ‘팽창’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학술탐사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

으로 하여 구체적 사실들을 확인하고 각각 지역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인식하며, 이

를 정치적 방식이나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발표문에는 

“역대 러시아 군주들은 시베리아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에 대한 학술

적 탐사를 지원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러시아인들이 시베리아에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

의 관심을 가졌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셋째, 시베리아의 식민화 작업의 핵심 중의 하나로 러시아인들의 이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발표문에서는 시베리아로 이주해 온 러시아인들을 농

민과 교회 분열 이후의 분리파, 행정관리, 그리고 유형수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러시아인 이외에 

동아시아에서 이주한 유이민, 예를 들어 청나라와 조선, 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다. 이들에 대한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도 시베리아식민화 작업과 밀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863년 겨울 13가구의 함

경도 국경지방의 농민들이 중국의 훈춘을 거쳐 남부 연해주 국경지대에 위치한 지

신허강(地新墟江, 현재의 Rechka Vinogradnaia)으로 영구정착을 위해 ‘안정적’으

로 그곳에 정착하자 만주와 연해주는 조선인들의 새로운 탈출구였다. 1863~1864

년 겨울 러시아연해주지역으로 이주한 함경도 농민들의 1년 동안의 정착생활을 관

찰한 러시아 당국자들은 러시아 군대와 도시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원, 카자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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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작을 위한 소작농, 일용노동자로서의 잠재적인 노동력으로서 한인이주민들

을 매우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 초기 한인이주민들에 대하여 러시아당국은 처음

에는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점차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진지

하게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들 한인들이 곧바로 러시아카자크군대와 도시민

들에게 필수적인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였고 새로이 획득한 황무지 개간에 필요한 

매우 바람직한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

주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의 의미와 이 철도의 현재적 의미는 다시 강

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러시아로서는 매우 필요하면서도 국가의 힘을 강화시

켜주는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베리아철도의 활용과 관련하여 프

리아무르주 총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철도부설

과 함께 실질적인 제국주의 침탈의 전초기지를 담당한 것이 프리아무르주 총독이

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의 동아시아 경략과 청나라로부터의 

방어정책의 핵심으로 우랄 산맥 서쪽 유럽에 속한 러시아와 새로이 개척하여 차지

한 시베리아와 동아시아를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바로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부설이었다. 이 사업은 동아시아령 러시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고,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데 필

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청나라, 특히 만주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해 줄 시베리아횡단철도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들은 동아시아 주

재 러시아 관료들이었다. 1886년 온건한 코르프와 이르쿠츠크 총독인 육군 중장 

이그나티예프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부설 필요성을 차르에게 청원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해야 할 목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청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러시아의 

동아시아 영토를 지키고, 경제적으로는 유럽으로부터 동아시아로 쉽게 물자를 수

송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19세기 말 지리협회 회원 등 다양한 요원들이 각

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극동에서 활동했는데, 이들은 만주와 한반도, 일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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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안탐사, 내부 도로, 지도 작성은 물론 각국의 민담에 대한 조사까지도 실시했

다. 이는 마치 18세기에 시베리아의 개척과 유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러시아 정부에서 파견한 군사요원들이었으며 프리아무르 총독

이 이들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부

극동지역 경제개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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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러시아 동부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전략과 한･러 협력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 론

푸틴 정부가 수립된 2000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강한 국가론’은 

8년이 지난 지금 그 윤곽이 분명해지고 있다. ‘강한 국가론’은 국가의 발전을 담보

하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지역균형발전론’을 중심으로 설계된 국가 발전전략이었

다는 것이 지난 8년의 러시아 정책 방향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지역균형발전’은 연방 중앙과 중앙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시스템의 

효과를 향유하는 중앙 인근 지역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ㆍ사회적으

로 빈곤하여 노동의욕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국가적 배려에서 출

발한다. 지역의 불만 해소와 국가적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안

정적 발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푸틴정부가 ‘지역균형발전론’을 염두에 두고 개발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는 러시아 동부지역(시베리아ㆍ극동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러시

아 중앙과 인접한 서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지만,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커 러

시아 연방 체제를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강한 러시아론’의 목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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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지역경제 발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집권 1기에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연방정부 차원의 지역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2000년 이후 지속된 고

유가 상황에서 석유ㆍ가스 수출로 획득한 대규모 자금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축적하였다. 또한 푸틴대통령은 지역단위별로 

구체적인 지역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작성ㆍ추진하였다. 지역경제 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커다란 목표는 자립 경제기반 구축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안정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신설, 지역 비교우위 산업, 예를 들면 

러시아 동부지역의 경우 석유ㆍ가스 채굴 및 가공 산업 육성, 그리고 통합된 에너

지 수송망 구축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 내 에너지 자원 개발은 해당지역 경제는 물론 러시아 경제 전

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의 해외수출을 통해 얻어

지는 막대한 외화자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기본적인 인식을 기초로, 아래에서는 푸틴 정부의 지역개발 전략, 러시

아 동부지역 경제개발과 동북아지역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

으로 한-러 에너지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겠다. 

2. 푸틴정부의 지역개발전략

가. 동부지역 개발전략 

푸틴 대통령은 ‘강한정부’, ‘강한 러시아’를 제기하며, 모든 국가발전 전략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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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 주도로 일원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즉, 지방정부 권한의 부분적 

회수, 재정개혁 등을 통한 연방재정의 안정화 모색, 대외 관련 업무를 연방정부로 

일원화 하는 일련의 행정업무 조정, 연방정부의 자원에 대한 관리ㆍ통제 권한 강화 

등의 추진이 그러한 조치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1) 

푸틴정부의 이러한 지역과 관련된 개발전략의 목표는 지역들 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통일성 확보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과제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즉, 연방정부가 지역개발 프로그

램을 수립하고, 연방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여 지역의 성장산업과 기간산

업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즉, 러시아는 지역경제 발전 수단으로 경제주체들 간 및 

지역들 간의 경쟁보다는 연방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푸틴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은 연방주도형 개발정책, 에너지산업 중심의 발전전략, 에너지 산업

의 국가통제 강화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을 포함하는 러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푸틴 정부의 

지역개발 프로그램에는 ‘극동ㆍ자바이칼2) 경제사회 개발프로그램’, ‘에너지 장기

전략 2020’, ‘교통 장기전략 2020’, 석유ㆍ가스ㆍ전력 등의 통합공급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 사업들은 대개 푸틴대통령의 집권 2기를 보다 분명한 비

전으로 출발하기 위해 작성된 전략들이며, 이 프로그램들이 대규모 예산 및 투자자

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거 극심한 재정적자에 허덕였던 옐친 시대

에는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었다.3) 

현재 러시아 정부와 국영에너지기업들에 의해서 계획ㆍ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1) 푸틴대통령은 2007년 11월에 러시아 대통령 산하에 ‘지역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

하였다. 동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2)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 속하는 연방구성주체는 사하공화국, 부랴티야공화국, 프리모르스키지방, 하

바로프스크 지방,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치타주, 캄차카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자치구, 
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 등이 있다. 

3) 물론 옐친 시대에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에 의해 수립되기도 하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제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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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망 구축사업으로는 러시아 국영기업 Transneft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동

시베리아-태평양(East Siberia-Pacific Ocean: ESPO) 송유관 사업, 국영가스기업 

Gazprom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UGSS(Unified Gas Supply System) 구축 사업, 

그리고 국영전력회사 UES of Russia에 의한 통합전력망 사업 등이 있다. 

러시아 정부는 동부지역을 크게 5개 권역을 구분하여 성장거점지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르쿠츠크-안가르스크-쉘레호프(코빅타 가스전 부근), 남야쿠티야지역

(엘가 탄광, 차얀다 가스전, 엘콘스키 우라늄광), 하바로프스크-콤소몰스크-나-아무

레(목재가공, 기계ㆍ설비, 정유, 석유화학), 사할린지역(사할린 1-6 프로젝트), 블라

디보스토크-나호트카-보스토츠니(교통, 상품/에너지 물류기지, 화학ㆍ석유화학단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들 거점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지역과의 경

제협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이르쿠츠크-안가르스크-쉘레호프를 연결하는 

Mega-Polis가 그 예이며, 이 Mega-Polis 거대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은 중국시장 

진출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동 지역에 인접해 있는 코빅타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

스는 동시베리아 지역은 물론 중국과 한국에 공급될 것이다. 남야쿠티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 및 일본에 대한 석탄, 우라늄, 그리고 비철금속 제품 수출과 연

결되어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나호트카-보스토츠니를 연결하는 산업벨트 조성사업

은 이 지역을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에너지 물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동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

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된 3국간 협력 사업의 추진

이 가능하며,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극

동지역에서 생산된 석유, 가스, 석탄, 전력 등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북한 영토

를 통과해서 남한으로 직접 수송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이 실현된다면 한

국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획기적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북한은 이들 자원

의 통과료를 얻을 수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들 러시아 동부지역과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들은 모두 동부지역 내 대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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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동부지

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매개로 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 생산된 자원의 국내 가

계 및 산업부문에 안정적 공급, 또한 이들 자원의 수출을 통한 대규모 외화자금 확

보 및 이들 자금의 전략산업에 투자, 자원의 채굴부문에서 가공ㆍ수송 및 판매부문

까지 완결된 에너지 산업구조 구축, 그리고 러시아 동부지역의 동북아 경제권에의 

편입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러시아는 에너지자원 개발을 외국기업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국내 에너지기

업에 의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옐친 시대에는 자원개발을 위한 막대한 초

기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외국 메이저들에 의한 자원개발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 푸틴집권 시대와 함께 시작된 고유가 상황이 계속 지속되

면서 러시아는 외국기업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4) 

러시아 정부는 동부지역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 민간 에너지

기업보다는 국영 에너지기업, 즉 석유의 경우 Rosneft社, 가스부문에 Gazprom社, 

그리고 석유ㆍ가스 수송망 구축에 Transneft社와 Gazprom를 사업주체로 지정하였

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동부지역 내 석유ㆍ가스 자원의 개발 및 판매와 관련된 조

정 권한을 Gazprom에게 부여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지하자원법 개정, 전략

적 매장지 지정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들 국영기업들에게 커다란 특혜

를 주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유망 매장지들은 전략적 매장지로 

규정되었고, 이들 매장지의 개발권은 국영기업에게 제공되었다. 또한 법률로 외국

기업은 전략적 매장지의 개발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5) 

4) 러시아 석유ㆍ가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육상광구를 충분히 탐사ㆍ개발할 수 있지만, 해상광구 개

발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것은 구소련시대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 기업들이 대부분 육상광구 

개발만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 육상광구에서의 생산이 정체되기 시작하고, 새로

운 광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어쩔 수 없이 대륙붕 지역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었

다. 이에 해상광구에 대한 개발 경험이 없는 러시아 기업들은 대륙붕 개발에 한해서는 외국기업, 특

히 메이저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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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극동ㆍ자바이칼 경제ㆍ사회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의 예산구조

수입: 231.4억 (US$) 지출: 231.4억 (US$)
연방정부 예산 174.0억 (75.2%) 고정투자 230.6억 (99.6%)
지방정부 예산  20.6억 ( 8.9%) R&D  0.1억 ( 0.1%) 
시정부 예산  1.9억 ( 0.8%)

기타  0.7억 ( 0.3%)
기타(민간, 외국인)  34.9억 (15.1%)

자료: 󰡔2013년 극동ㆍ자바이칼 경제사회 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 2007년 11월 21일.

나. 주요 정부프로그램

러시아 정부는 연방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2013년 극동ㆍ자바이칼 경제사회 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을 2007년 11월 21일 

발표하였다.6) 동 프로그램의 수립 목적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 우호적인 투자 환

경 조성, 동북아지역 내에서 지정ㆍ지경학적 이해 확대, 국가 안보 확보 등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제거,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실행 

등이 있다. 또한 동 프로그램 내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아태지역의 국제협력 센터

로 개발하는 하부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동 기간 동안 총 5,670억 

루블(약 231.4억 달러)이 투자될 것이다. 이 중 1,485억 루블(약 60.6억 달러)이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에 지출될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투자비에서 

연방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2%에 달해, 만약 연방정부의 예산지출이 제

5) 러시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Rosneft와 Gazprom을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을 성장시키려 하고 있으

며, 경우에 따라서는 Rosneft와 Gazprom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푸틴정부는 실제

로 이 두 회사의 통합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두 기업을 둘러싼 정부 내 최고위 인사들 

간의 마찰로 인해 통합 계획은 끝내 무산되었다. 
6) 2007년 11월 발표된 “극동ㆍ자바이칼 경제ㆍ사회 개발 연방특별 프로그램”은 당초 1996년 4월

에 수립되었으나, 연방정부의 예산 미집행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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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러시아 연방정부의 3개 국가프로젝트 비교

극동ㆍ자바이칼지역
개발 프로그램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특징
- 극동ㆍ자바이칼 

지역의 사회ㆍ경제
발전 계획 

- 러시아 정부의 장기적인 
에너지/교통 정책 청사진 

- 동부지역 에너지산업 발전 
및 에너지자원 공급 계획

목적

-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지역 
경제개발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국가 에너지/교통부문의 
지속적인 발전 

- 에너지 수급 및 수송 안정
- 경제구조의 현대화 및 

다각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대외적으로 러시아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이익 보장

- 동부지역 에너지 수급 
안정

- 국가경제 전체 및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

- 아ㆍ태지역 시장 진출
-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 

이익 보장

전체적인
특성

- 연방예산에 의한 
사업 추진

-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 

- 정부통제와 독점구조 유지 
상태에서 효율성 증대 추구

- 추진과정에서 시장변화에 
따라 실천과제의 
실현가능성 검토ㆍ수정

- 복합적인 접근방법 제시 지향

-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에너지자원 개발 시점 
결정

- 에너지자원 수출다원화를 
고려한 수송인프라 구축

- 에너지자원 가공공장 
건설을 통한 고부가가치 
에너지제품 생산

- 자원가공단지 건설부문에 
중점적으로 외국기업 참여 
요청

에너지
부문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을 가공하는 
산업(정유, 화학ㆍ 
석유화학, 가스가공, 
헬륨가공, 
LNG생산 등)

- 이들 산업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아ㆍ태지역으로의 
에너지자원 수출시장 
다원화 

-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 에너지자원 생산 증대 및 
운송량 증대를 위한 
법ㆍ제도적 환경 마련 

- 고부가가치 에너지제품 
생산ㆍ수출 비중 증대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의 지방정부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7) 

동 프로그램의 중점 사업은 크게 에너지 수급 안정(자원 개발, 수송망 구축, 가

7) 지방정부는 외국기업에게 가능한 많은 혜택을 주어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연방정부가 

이를 무산시키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이러한 조치들을 무산시킬 수 있는 충분

한 행정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국기업은 지방정부의 투자혜택 제공 약속만 믿고 사업을 추진

하다가 연방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커다란 손해를 입고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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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화사업), 사회간접시설 현대화(에너지/물류 단지 조성, 시설확충), 가공산업(중화

학공업) 육성, Mega-Polis(인구 1백만 규모 복합도시) 조성 등에 있으며, 특히 지

역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연관산업(정유, 석유화학, 가스화학, 자

원개발관련 기계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ㆍ교통 부문의 장기 전략은 지역간 균형발전, 주민생활 안정, 

그리고 단일시장 형성 등을 위해서 인적ㆍ물적 자원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동

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한 수송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러시아 동

부지역은 1990년대 후반까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경험했다. 현재는 사할린 지역

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이 개시되면서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바로프스크 지방은 사

할린-2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은 

2011년까지 가스관이 건설되어 사할린지역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동시베리아지역(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야공화국, 치타주, 아무르주 등)에 대한 가스

화 사업도 코빅타 가스전을 기반으로 추진 중이다. 

2003년 8월 ｢러시아 에너지전략 2020｣과 2005년 5월 ｢러시아 교통전략 2020｣
이 발표되었다. 에너지부문의 장기 전략에서 주된 목표는 러시아 경제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ㆍ공급, 에너지자원 잠

재력의 극대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산업 경쟁력 향상 등에 있다. 2000년대

에 들어서서 서시베리아지역 내 석유ㆍ가스 매장지들의 고갈현상이 빠르게 나타나

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동시베리아ㆍ극동지역 내 탐사ㆍ개발, 국내 및 해외 수

송인프라 건설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 지역별 투자사업

1) 코빅타 가스전 개발 및 Mega Polis

(이르쿠츠크-안가르스크-쉘레호프) 조성사업

코빅타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인근 지역에 공급하고, 또한 천연가스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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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갖춘 대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

아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자립형 도시를 건설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과 특징을 갖는 소규모 도시를 빠른 운송수단으로 연결

하여 단일한 경제ㆍ생활권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르쿠츠크市, 안가르스크市, 쉘레호프市 등 3개 도시를 인구 1백만 

규모의 대규모 복합도시로 통합 건설한다. 이들 3개 도시는 도시 간 고속철도와 고

속도로 등으로 연결하고(상호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이르쿠츠크시에 

신국제공항을 건설한다. 이르쿠츠크시는 행정, 교역, 교통, 과학 및 문화의 중심지

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안가르스크시는 이르쿠츠크지역 내에 석유ㆍ가스전에서 생

산된 자원을 가공하는 정유, 화학ㆍ석유화학, 가스가공, 헬륨가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그리고 쉘레호프시는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인근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동 지역이 동시베리아지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해 낼 것

이며, 또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충분한 소비시장 형성, 기업들의 생산여건 개

선,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개선 등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연방

정부의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연방정부가 동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 사업은 사문화될 가능성

도 있다. 

2) 남야쿠티야지역 개발사업

사하공화국은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 비철금속 등의 자

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커다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열악한 기후조건

과 철도ㆍ도로 등과 같은 사회간접시설 미비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



146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히, 사하공화국의 남부지역에는 대규모 유연탄광과 우라늄광이 있다. 이에 따라 러

시아 연방정부와 사하공화국 정부는 이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남야쿠티야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민관협력을 통해 남야쿠티야지역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알

단강의 본류와 지류의 수력자원을 개발하여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탄광지역으로는 네륜그린스코예, 데니소프스코예, 출마칸스코예, 그리고 

우라늄 탄광지역으로 엘콘스키 등이 있다. 또한 화학ㆍ석유화학산업지역으로 세리

그다르스키, 고르노-히미체스키, 알단스키 등이 있다. 

동 사업의 관건은 BAM철도에서 동 지역까지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다. 

기후 및 지형 조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 수송망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자

금과 시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 에너지시장에서 고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수

요가 크게 증가되면서 러시아 석탄과 우라늄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동 지역 내에 엘가 유연탄광 개발사업과 엘콘스키 우라늄광 개발사업에 커

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3) 하바로프스크-콤소몰스크 나 아무레 산업단지 조성

하바로프스크市와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市는 극동지역의 중요한 산업중심지역

이라고 할 수 있다. 동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은 목재가공, 정유, 석유화학, 기계설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사할린 지역의 석유ㆍ가스전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여기

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공급된 원유는 콤소몰스크 나 아무레市와 하바로프스크市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가

공되어 다양한 석유제품 형태로 극동지역에 공급되고, 일부 물량은 석유제품 파이

프라인과 데-카스트리 석유수출터미널을 통해 동북아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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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유공장의 현대화 및 고도화 사업이 계획ㆍ추진되고 있다. 또한 동 지역은 

그동안 석탄을 주 연료로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사할린 가스가 공급되면서 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스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풍부한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하바로프스크시 인근 목재가공 공장

으로 운송하여, 여기서 생산된 제품들을 극동지역과 중국으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하바로프스크 주정부는 목재를 정밀가공하고, 또한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

오는 부산물과 폐목을 재활용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이들 산업에 대

한 민간기업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무르스

크市에 펄프ㆍ제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프로젝트도 계획ㆍ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 내 다른 지역개발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운송

망 현대화 및 확충 사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바로프스크市를 중심으

로 인근에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아무르강을 이용한 내륙수로 등의 건설 

및 개보수 사업이 계획ㆍ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산업단지, 에너지자원 매장

지, 그리고 극동지역 태평양 연안에 주요 수출항구(데-카스트리, 바니노, 소베츠크 

가반)등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확충 사업 등도 계획ㆍ추진되고 있다. 

4) 사할린지역 자원개발 사업

현재 사할린지역 대륙붕에는 사할린Ⅰ-Ⅵ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사

할린-Ⅲ 내에 3개 광구 개발 사업만이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나

머지 사업들은 모두 사업자가 결정된 상태이다. 또한 6개 사업들 가운데 현재 사할

린-I, II는 이미 생산단계에 있는데, 사할린-II에서는 200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LNG 생산 및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사할린-I에서는 2013년부터 생산된 가스

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

상회담에 맞추어서 2011년까지 사할린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스관 건설

사업이 완료되고, 이를 통해 사할린-I 가스가 블라디보스토크市와 인근지역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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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될 것이다. 이어서 러시아 정부와 Gazprom은 사할린-Ⅲ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

다. 2008년 중으로 개발업자가 선정되고, 이후 탐사, 시추, 개발, 생산 단계를 거쳐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다.8) 

또한 사할린 남부지역에는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어 2009년부터 사할린-Ⅱ 

가스를 LNG 형태로 가공하여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와 

Gazprom는 장기적으로 사할린지역에 LNG 생산기지를 추가 건설하려 하고 있다. 

사할린 육상지역에는 여러 개의 탄광들이 존재해 있다. 그러나 이들 탄광들은 

오랫동안 가동되어 왔고, 지하 채탄방식으로 운영되며, 그리고 사하공화국 내 탄광

들과 비교해서 규모도 크지 않다. 그렇지만 사할린지역 내 탄광들은 일본,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5) 프리모르스키지방 개발 사업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블라디보스토크 종합개발계획이 추진

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급 숙박시설, 국제컨벤션 센터, 루스키섬(APEC 정

상회담 개최장소9)) 교량 연결, 신규 대규모 주택단지, 각종 레저시설 등의 신규 건

설, 그리고 기존의 도로ㆍ항만시설의 확충ㆍ현대화 사업 등이 있다. 또한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 중에 하나로 지정,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한 한국기업들의 기술지원 및 투자진출을 원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이외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하산지역 국제생태관광지, 보스

토치니항-나호트카항-코즈미노항의 교통 및 상품/에너지 물류기지, 그리고 인근지

역에 중화학공업단지(정유, 석유화학, 알루미늄) 등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다. 코

8) Gazprom은 2012년부터 약 100억 입방미터 가스를 한국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러한 Gazprom의 계획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

다. 이들은 2015년부터 사할린-III 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하여 이후 한국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9) 루스키 섬은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8㎞ 지점에 위치하며 오랜 기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출입이 제한

된 폐쇄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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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미노항은 ESPO송유관의 종착지점으로서 현재 여기에 연간 5,000만 톤 규모의 

원유를 아태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원유수출터미널이 건설 중에 있다. 

또한 프리모르스키 지방에 산업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블라디보

스토크市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르세니예프스키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1단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여

기서 생산된 전력은 나호트카항 인근에 위치한 알루미늄 공장으로 공급될 것이다.

3. 동북아지역과의 관계와 한ㆍ러 협력증진방안 

가. 동북아지역과의 관계 

러시아 동부지역 경제ㆍ에너지 부문의 개발과 동북아 지역과의 관계에서 러시

아 내적 요인은 바로 에너지 자원을 매개로 러시아 동부지역을 동북아 경제권으로 

편입하는 것에 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자원개발 동기와 효과를 극대화, 러

시아 전체로의 순기능 확산, 동부지역과 동북아국가들간의 분업체계 구축,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및 에너지관련 산업의 발전, 그리고 교통 및 상

품/에너지 물류기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외적요인으로는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거대한 수요 

잠재력을 들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이며, 세계 에

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6개국 즉, 

러시아를 포함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전세계 총에너지 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29%로10) EU지역에 16%, 북미지역 26%보다 크다. 이

10) 러시아를 러시아 동부지역(동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으로 한정한 경우 동북아 6개국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24%이며,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22%이다. 
BP(20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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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에너지 대소비국인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22%로 EU지역

을 상회하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소비 규모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아시아지역, 특히 중국과 인도

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030년까지 중국이 전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분의 약 33% 

정도, 인도가 12%를 차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아시

아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 증가세는 정체되는 반면 석탄, 원자력, 그리고 천연

가스의 빠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청정연료로서 각광받고 있는 천연가스의 

소비증가세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연평균 

2.4%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를 기록하여, 같은 기간 전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율 

1.8%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 이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

지 수급안정을 위해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세계적으로 LNG 및 석탄 수급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기 때문에 이들 자원의 국내소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로

서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지역과 지리

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철도, 그리고 송전선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직

접 공급받을 수 있다. 러시아는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 부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매장량, 생산, 수출 등에서 세계 1위이며, 석탄의 경우

에도 매장량에서 세계 2위, 수출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도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다. 러시아 동부지역 자

체 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관련 상품들은 동북아 역내 

시장을 겨냥해서 생산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 위험회피 차원에서 가능하면 한국과 일본을 포

11) IEA(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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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멀게는 아태지역으로까지 자국 에너지의 수출시장을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곧바로 동부지역 내 여러 곳에 위치해 있는 주요 에너지 자원의 매

장지 개발과 이들을 소비지와 연결하는 수송망을 건설하는 여러 사업들의 우선순

위,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과 직접 연결된다.12) 또한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외교적 부문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지역 내에 미국 중심의 지역 구도를 다극체제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을 매개로 해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증대 및 신뢰 

구축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동부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동북아지

역의 정세 안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 갈등구조가 형성ㆍ지속되면, 

높은 위험과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을 상호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사업(TKR-TSR, 파

이프라인 연결, 전력망 연계 등)도 추진될 수 없을 것이다. 

나. 한ㆍ러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1) 최근 상황 변화

현재 한ㆍ러 간에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는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

동 탐사 사업, 사할린-Ⅱ로부터의 LNG 도입사업, 사하공화국내에 에렐 유연탄광 

공동개발 및 도입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사할린-Ⅲ 가스전 개발사업, 코빅타 가

스전 개발사업, 그리고 사하공화국 내에 엘가 유연 탄광 개발사업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지분 참여가 계획ㆍ협상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에너지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해 특히, 러시아 동부지역 내 무엇보다 천연가스와 석

12) 러시아 정부와 에너지기업들은 ESPO송유관과 UGSS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출시장, 수출

규모 등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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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을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러시아 측과 벌이고 있다. 동북아지역 내 다른 어떤 국

가들보다 우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들여와야 하

는 실정이다. 이들 사업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매우 큰 중요

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의 천연가스와 석탄의 부족물량을 러시아와 

협상 결과에 따라 적기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석유ㆍ가스 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11월 러시아 정부는 전략적 가스전 

명단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지역별로 극동지역에 5개, 서시베리아지역 17개, 바렌츠

해 3개, 카라해 5개, 그리고 사할린지역 1개 등 총 31개 가스매장지가 확정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 대상이었던 사하공화국내에 차얀다 가스전,14) 사할린-Ⅲ에서

는 키린스키(Kirinsky) 가스전15) 등이 전략적 가스전으로 지정되었다. 전략적 광

구의 경우 개발권은 국영기업에게 부여되며, 가스전의 개발권을 갖게 될 Gazprom

은 외국기업과의 공동개발을 원치 않을 것이다. 즉, 외국기업들은 단순히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만이 가능할 것이다.16) 

현재 Gazprom은 코빅타(Kovykta) 가스전 개발권을 획득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

을 실질적 소유자인 TNK-BP와 벌이고 있다. 동 협상은 2008년 상반기에 마무리

13) 석탄의 경우, 러시아 사하공화국 내 엘가 유연탄광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여기서부터 

약 1,000만 톤 이상의 유연탄을 공급받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 석탄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800만 톤 정도의 유연탄(국내 소

비의 약 25% 정도)을 수입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자국내 높은 석탄수요를 감안 자국 석

탄의 해외 수출을 크게 줄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대체 수입원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

한 실정이다. 
14) Gazprom이 대중국 가스 공급원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다. 
15) 사할린-Ⅲ은 Kirinsky, East-Odoptinsky, Ayashsky, Veninsky 등 4개의 광구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 Veninsky 광구는 Rosneft와 중국의 Sinopec에 의해 탐사 중에 있으며, 
East-Odoptinsky, Ayashsky는 가스 매장량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에 전략적 광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 키린스키 가스전은 Gazprom이 대 한국 가스공급원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탐사ㆍ개발되는 것이다. 
16) 현재 러시아 천연자원부와 Gazprom이 전략 광구에 대한 외국기업 참여 여부에 있어서 다소간

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전략 광구의 입찰 방법, 절차, 그리고 참여 조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중에 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전략적 광구에 대한 외국기업들과의 

공동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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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후 Gazprom에 의한 코빅타 가스전 개발계획이 발

표될 것이다.17) 한편,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Gazprom은 한발 더 나아가 TNK- 

BP의 지분도 매입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8)

ESPO 송유관 1단계 사업 완료시점은 연기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 트란스네프

츠는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2008년 말까지 ESPO 1단계 공사 완료 시점을 2009

년 상반기로 연장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국내 전문가들은 2006년 4월 ESPO 1단계 공사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기술적으로 

2년 반 동안의 공사 완료를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개

별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최고 권력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SPO 송유관 1단계 사업은 러시아 

내 핵심권력층에 의한 노선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

다. 한편, ESPO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원유의 대부분을 공급해야 되는 Rosneft

는 동시베리아ㆍ극동지역 내에 확보된 원유 매장량 부족으로 중국 및 한국에 대해 

원유 대신 석유제품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유ㆍ석유화학부문에서 협력의 경우,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자원 채굴산업에 대

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외국자본을 

유치시켜 정유, 화학ㆍ석유화학, 가스화학 등의 산업을 육성시키려 하고 있다. 

2007년 11월 21일 러시아 정부는 “2015년까지 러시아 화학ㆍ석유화학 산업 발전 

전략”을 채택ㆍ발표하였다. 현재 동 산업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 생산 비중은 7:3인

데, 러시아 정부는 동 비율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17) 지난 2007년 6월에 TNK-BP와 Gazprom은 코빅타 가스전 개발권 이양과 관련된 합의서에 서

명하였다. 이후 2007년 9월에 러시아 정부와 Gazprom은 ‘동부가스프로그램’을 확정ㆍ발표하였

는데, 이에 의하면 코빅타 가스전은 먼저 러시아 서부지역 가스관망과 연결되고, 2016년 이후에 

동부지역 UGSS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8) 지난 2007년 11월 Gazprom의 알렉산드르 메드베제프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TNK-BP

가 Gazprom에게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Vesti, ’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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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한국의 러시아 에너지자원 수입 비중(2006)

(단위: FOB 기준) 

원유 석유제품 석탄 LNG
금액

(억 달러)
물량

(천 배럴)
금액

(억달러)
물량

(천 배럴)
금액

(억달러)
물량

(천 톤)
금액

(억달러)
물량

(천 톤)
전 체(B) 558.65 888,794 121.2 195,062 23.17 80,067 119.25 2,5221.9
러시아(A) 9.2 13,973 3.9 6,250 3.08 5,032 - 1,500*

비중(A/B) 1.7% 1.6% 3.7% 3.3% 10.6% 11.4% - 5.9%
주: * 2008년도에 러시아 사할린-II로부터 우리나라로 도입되는 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1,616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 내에 이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구소

련시대에 건설된 후 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하게 노후화된 시설들의 교

체 및 현대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열악한 시장여건, 즉, 시장의 

협소함, 생산지와 소비지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수출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 지역에서 생산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들은 

한ㆍ중ㆍ일 3국의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

아 연방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은 이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다

양한 방안들을 구상ㆍ추진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국내 석유ㆍ가스 

상류부문에 진출을 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하류부문의 동반 투자진출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 또는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석유의 

경우 ESPO 송유관을 통해 최대 연간 3,000만 톤, 천연가스는 UGSS을 통해 연간 

12~15bcm(billion cubic meters), 석탄은 남야쿠티야 탄전지대에서 연간 최대 

1,500만 톤 정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러시아 에너지 자원이 국내로 

유입되는 물량 규모는 우리의 전체 에너지 수입물량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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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표 3-3 참고) 향후 10년 내에 러시아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이 우리나

라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에너지의 경우 20~30% 수준까지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에너지 협력 증진 방안

한ㆍ러 간의 에너지 협력 사업은 정부단위에서 협의ㆍ성사되고 있다. 이는 러시

아내 대부분의 에너지 협력 사업들이 러시아 정부의 관리ㆍ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

이다19). 현재 한ㆍ러 간에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협력 사업들은 2004년 9월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업화된 것이다. 이에 양국 간 에너지 정상외교를 정례적으

로 개최하여 현재 논의 또는 계획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사업을 전략적 관점을 갖고 접근

하고 있으며, 또한 상대국에 대한 신뢰구축 정도에 따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에

너지 협력 전략을 구상ㆍ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양자

주의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에너지 교역 및 개발협력을 매개로 해서 비에너

지 부문으로 협력대상을 확대ㆍ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접근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한,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진출 전략은 유럽시장에서

도 이미 오랫동안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ㆍ러 간의 에너지 협력 사업들은 개별

단위에서 보다는 포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한ㆍ러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부문의 사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협상시

나리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 측에게 요구할 만한 투자 사업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국이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국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

적 영향은 무엇인지,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러시아로

19) 러시아 정부 내 주요 관료들은 국영에너지기업의 이사회 멤버로 되어 있어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

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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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무엇을 얻어내야 되는지 등을 조사ㆍ분석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와의 긴밀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유럽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긴밀한 신뢰에 바탕을 둔 양자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예

를 들면, 러시아는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독일을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적 파트너로 여겨, 독일과 많은 부문에 걸쳐 에너지 협력 사업들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자국의 에너지 시장을 러시아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대신 러시아 에너

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직접 독일 기업들이 러시아 상류부문

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사업의 독특한 특성상 대규모 자금과 긴 시간을 요

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의 강

력한 추진의지와 양국 간의 굳건한 신뢰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의 경쟁국, 중국, 일본 등과 어떤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

고 있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르쿠츠크 

PNG(pipeline natural gas)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부문에서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도입하는 데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쟁국이면서 협력

국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석유ㆍ가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동북아지역

에서 가장 먼저 러시아와 석유ㆍ가스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에 활발한 교차투자를 

추진하였다. 중ㆍ러 간에 가스가격 협상 내용은 직접적으로 한ㆍ러 간의 가스 협상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자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려

고 한다면, 우리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상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대규모 에너지 사업

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에너지협

력을 하려는 국가들과 양자주의와 상호주의 원칙하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시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가스 OPEC을 결성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와 국영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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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국내외 에너지 전략에 맞는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3-4. 대러시아 에너지 전략

러시아 에너지 전략 대응 전략

자원민족주의
정책

- 정부통제 강화
- 외국기업에게 개발권 제공 불허
- 국영기업 중심의 개발
- 행정 규제 강화

- 정부간의 협력채널 최대한 활용
- 양국간 외교, 경제, 문화 관계 증진
- 러시아 국영기업 소유 지분 

매입ㆍ컨소시엄 참여ㆍ공동개발

중앙 집중적
의사결정

최고 권력층에 의한 최종 결정 고위급ㆍ정상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

양자 협력
강화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소비국들간의 협력관계 구축

공급자중심의 
시장 유지

장기 공급 계약 
수입시장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사업 적극 추진

상호주의
요구

- 석유, 가스, 석탄, 전력부문의 
협력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협상시도

- 상ㆍ하류부문 교차투자 

- 에너지ㆍ비에너지 부문간에 동반진출 
모색

- 양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대규모 자원도입에 맞춰 사전준비 
작업

 

4. 결 론

푸틴정부는 동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에너지관련 산업 육성

을 통해서 경제자립도 높은 지역으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푸틴정부는 

중앙집권적 체제 유지ㆍ발전,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에너

지자원개발 부문에 외국기업의 진입을 크게 제한하는 자원민족주의적 정책 추진, 

대외 에너지 전략에서 양자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견지, 에너지 자원을 매개로 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지경ㆍ지정학적 위상 강화 등을 정책수단으로 선택ㆍ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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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유가 상황 지속, 중국ㆍ인도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에 따른 

불안정한 세계 에너지 수급상황 속에서 국내 에너지 수급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도입을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한ㆍ러 간의 에너지 교역규모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며, 에너지협력 실적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양국 경제주체들간의 신뢰관계도 그렇게 깊지 않은 것처

럼 보인다. 러시아 기업들과 경제ㆍ에너지부문에서 협력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러시아 파트너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로 인식하고 있

는 것 같다. 일단 러시아 공공기관 또는 기업 파트너들이 제시한 자료, 문건, 또는 

통계자료들을 의심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여기에는 언어적 장벽, 짧은 

양국간의 협력 역사, 그리고 러시아 사회문화, 러시아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가

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를 동북아지역의 공

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전략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그리

고 러시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단순히 에너지부문에 국한해서 추진한다거나, 러시아

를 단순히 석유ㆍ가스를 판매하는 중동국가들과 같이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러

시아는 우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입처임과 동시에 동북아 역내 구성국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대러시아 협력전략은 상호 win-win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 국한되

지 않은 포괄적인 협력에 근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호 

win-win 전략은 러시아와의 에너지부문에서 정부 및 민간기업 단위의 협상에서 러

시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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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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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컨설팅 대표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태부족이며, 기후적으로 1년에 6개월 이상 얼어붙는 극동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비용은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메가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 극동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자금과 

새로운 동북아 평화 질서의 구축, 그리고 보통 수십 년 이상 장기간 러시아와의 협

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극동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의

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가 생존

과 전략 차원에서 면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막연하게 러시아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치와 효과, 그리고 국가안보와 전략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러시아 에너지와 한국의 경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2008년 이후 배럴

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이다. 전세계적인 고유가의 원인은 이라크와 이란 

등 산유국의 정치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유전 생산지대인 중동, 북해,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OPEC 잉여생산능력은 

2002년 380만 b/d에서 2005년 150만 b/d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1980

년대 이후 새로운 거대 유전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

는 고유가와 석유자원의 고갈 문제의 해결책은 멀리 갈 필요없이 러시아이다.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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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2006년 말 기준 확인 석유매장량 795억 배럴로 전세계 석유매장량 6.6%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 7대 석유보유국에 지나지 않지만 지속적인 탐사와 채굴작업

으로 인해 2006년 한 해 동안 확인매장량이 0.6%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 확

인매장량 증가율은 연평균 4.77%를 기록하였다. 

러시아가 더욱 더 매력적인 것은 지금 발굴되고 있는 석유가 대한민국과 바로 

인접한 동시베리아와 극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할린은 이제 본격적인 생

산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의 Rosneft가 투자한 서캄차트카 프로젝

트는 100억 배럴이상의 자이언츠 유전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우리나

라가 현재 수입 규모로 1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사할린과 향후 캄차트카에서 생산되는 러시아산 원유는 중동산 원유와 많은 차

이점을 갖고 있다. 일단 경제성에 있어 러시아산 원유는 중동산보다 훨씬 저렴하

다. 중동산 원유가 생산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운송비가 석유 가격에 포함되는 반면에 극동산 원유는 적어도 3

일 이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 짧은 운송기간과 제3국 해역을 거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러시아산 원유는 중동산 원유보다 약 10% 이상 경제적이다고 할 수 있

다. 러시아산 원유의 또 다른 경제적인 장점은 우니나라가 더 이상 아시아 프리미

엄(Asia premium)을 지불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

아 국가들은 세계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수

치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산 원유 수입에 배럴당 1달러의 아시아 프리미엄를 지불하

여야 한다. 

석유자원보다 장기적으로 더 시급하게 확보하여야 할 에너지 자원은 천연가스

이다. 한국의 가스 수요는 2004년 28.4TOE에서 2020년에는 38.9TOE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요 공급 국가인 중동의 카타르는 2010년 이후 한국과의 장

기공급계약을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만약 가스가 제대로 수급되지 않으면, 전

기와 난방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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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 가운데 가장 크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스 자원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새로운 가스 자원 공급지는 바로 극동 러시아이다. 러시아의 풍부한 가

스 자원은 한국의 늘어나는 가스 수요를 충당하며, LNG 위주의 고비용 에너지 구

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PNG는 초기 파이프라인 설치 비

용에 천문학적 금액이 필요하지만, 일단 가동되기 시작하면 LNG보다 25% 이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LNG에 100% 의존하였던 구조에서 PNG라는 

대체제는 가스 공급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PNG

는 LNG 수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같은 기형적인 소비국의 가격 경

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사할린 II와 전략적인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러시아는 

나아가 사할린 III를 한국에 공급하는 가스전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

다.사할린 III는 타타르 해협를 건너 하바로프스크까지 연결되는 사할린 I과 II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을 종단하여 한국의 속초로 연결될 것이다. 남북러가 

러시아 극동 가스 협력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면 동북아는 새로운 협력과 안정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에너지와 한국의 안보와 통일

한국은 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부존 자원을 거의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안보가 외부환경 변화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에너지 안보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에 의존

하여 에너지 안보를 거의 공짜로 누렸다. 한국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중동산 석유에 대한 장기 공급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동산 에너지를 해상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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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중국과 인도, 유럽국가들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필사적으로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추구한 반면, 한국은 에너지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시장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에너지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 

한국은 중동에 경사된 에너지 안보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를 보다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한다. 한국은 이제 러시아

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켜야 한다. 푸틴 러시아는 과거 혼란과 부패로 점철된 옐친

시대와는 전혀 다르며, 이미 세계 3위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과거처럼 한국의 

자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동북아에 있어 투자국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를 찾

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러시아는 국가적 과제인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와 함께 장기

간의 안정적인 동북아 정치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지역개

발에 드는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문제와 함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구축에 따른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이 계

속되고 역내에서 전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실효를 거두고 성과를 나

타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제관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동북아 정세는 아직 북

한 변수 등 긴장이 제도적으로 제거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의 국가적 과제인 극동ㆍ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평

화가 중요하다. 극동 러시아는 동북아로 나가는 천연가스와 석유 파이프라인, 전력 

공급망, 그리고 철도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 북한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촉발된다면 러시아의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종잡을 수 없고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김정일 체제보다는 경제적으

로 부유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해 중국과 일본과 달리 패권 야욕이 

없는 통일한국을 매력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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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고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회 코사초프(K. Kosachov) 위원장은 2006년 초 모스크바에

서 열린 한 강연에서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해 영향력을 극

대화하는 동시에 시베리아철도(TSR)와 남북한 종단철도를 연결하고, 북한의 노동

력과 한국의 자본을 결합해 극동 러시아와 동시베리아 개발에 연결시킨다는 계획

을 제안하였다. 러시아가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면서도 

실제적인 협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새

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이 아니라 통일한국이며, 이 통일한국은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 세력에 대처하는 매우 현실적인 ‘밸

런스’로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역할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인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

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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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개발전략과 전망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ㆍ북한교통정보센터장

1. 서 론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극동 러시아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과거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도 러시아 내에

서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발전이 없다면, 러시아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여 왔

지만, 실제적으로 극동지역에서 대규모 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는 찾

아보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극동 러시아지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극동항만 개발등을 

중심으로 한 교통인프라 활성화사업, 그리고 천연가스 개발 및 파이프 라인 부설 

문제로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동북아지역의 한

국,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까지도 이해당사국이 되어 다양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

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 어느 사업도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였다. 

극동 러시아지역은 정부의 야심찬 지역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세계적인 에너

지 확보 경쟁 속에서 새로운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또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2012년 APEC 정상회담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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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발전의 주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추진 중인 극동의 교

통인프라 개발 방향은 철도와 도로, 항만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의 확대, 항만 화

물 처리능력 향상 및 컨테이너 터미널 확충, 종합물류센터 건설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1)

한편, 조만간 이루어질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한ㆍ러 양국이 러시아 극동지역 개

발에 새로운 파트너로서의 위상 강화도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

에서 극동 러시아 지역의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과 러시아정부의 개발전략을 살펴

보고 향후 발전가능성을 전망해보기로 한다. 

2.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현황

가. 일반 현황

러시아의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 구분인 연방관구 구분방식(7개 연방관구)과 순

수하게 경제, 통계적인 목적에서 구분하는 경제지역 구분방식(11개)으로 나뉘어 진

다. 극동지역은 연방관구 구분방식 및 경제지역 구분방식 모두 동일한 영역이나, 

동시베리아지역은 경제지역 구분에 의한 구분이다. 연방관구 구분 방식에는 동시

베리아지역과 서시베리아지역을 합쳐 시베리아관구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극동지역은 연해주지방, 하바로프스크지방, 아무르주, 마가단주, 캄차카주, 사할

린주, 야쿠티야 자치공화국 등 7개의 지방 행정단위를 말하며, 면적은 620만㎢에 

달하고 있다. 한편, 동시베리아지역은 예벤키야주, 이르쿠츠크주, 우스트-오르딘스

1)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정보센터, 2007 북한ㆍ동북아 교통, 주요 동향과 현안 분석, 
2008,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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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주, 부랴티야 자치공화국, 치타주, 아긴스키-부랴츠크 주, 투바 자치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면적은 410만㎢이다.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지역의 인구가 모두 약 

1,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체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은 경제시스템이 러시아 중앙경제와 고립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소련시대였던 1999년에 전체 생산물의 75%가 극동지역 밖

의 국내시장으로 판매되었고, 극동 역내시장으로 19%, 국외시장으로 6% 판매되었

다. 그러나 러시아시대였던 2000년에는 극동역내시장으로 78%, 국외시장으로 

18%, 극동지역외의 국내시장으로 4% 판매되었다.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극동러시아 경제는 러시아의 국내시장보다는 역내시

장과 국외시장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중앙정부와 

극동 지방정부는 지역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을 최대

한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2) 

표 4-1. 러시아 극동지역 생산품의 판매 비율 

구분 극동지역 역내시장 극동외의 국내시장 국외시장

소련시대(1999년) 19% 75%  6%
러시아시대(2000년) 78%  4% 18%

자료: Kiichi Mochizuki, The Russian Tar East Ready for Take Off, and Japan-Russia Economic 
Relations, Erina Report, vol.76, 2007. p. 36.

 

또한 극동 러시아의 교통망은 정치, 경제 환경에 의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만성적인 고물류비 구조를 갖고 있다. 모든 상품, 서비스 가격 책정 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러시아 평균은 12%인 데 반해, 극동지역은 25%를 상회하는 수

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극동러시아지역 교통망의 구조적인 고

2) Kiichi Mochizuki, The Russian Tar East Ready for Take Off, and Japan-Russia 
Economic Relations, Erina Report, vol. 76, 200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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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 철도지사의 운송실적(2003)

관리지사 소재지
영업거리

(㎞)
화물운송량

(천 톤)
화물운송량

(백만톤ㆍ㎞)
동(東)시베리아 이르쿠츠크 3,848 64,306 102,407
극동(極東) 하바로프스크 5,986 42,976 101,133
자바이칼 치타 3,336 20,341 139,041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805 2,151 643
자료: 성원용, 러시아 교통물류정보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05, p. 75

비용 물류규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극동지역의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나. 교통 현황

러시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러시아 국내 총 운

송실적은 32억 3,560만 ton-㎞로 나타났다. 그 중 철도운송은 13억 7,210만 톤킬

로, 도로운송은 1억 3,150만 톤킬로, 해상운송은 3,830만 톤킬로, 내륙수운은 

5,730만 톤킬로, 항공운송은 200만 톤킬로, 파이프라인 운송은 16억 3,440만 톤킬

로로 나타났는데, 파이프라인 운송이 전체 운송량의 51%를 차지했다. 파이프라인 

운송을 제외할 경우, 운송수단별 분담률을 살펴 보면, 철도 86%, 도로 8%, 내륙수

운 4%, 해운 2%, 항공 0.06%로 나타났다. 

1) 철도

러시아철도는 전국을 17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극동, 동

시베리아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철도지사는 동시베리아 철도국, 극동철도국, 자바이

칼철도국, 사할린철도국 등이 있다. 이 지역의 철도 영업거리는 약 14,000㎞로서 

러시아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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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베리아철도국에서는 몽골철도(나우시키-수흐바토르), 극동철도국은 북한철

도(핫산-두만강)와 중국철도(그로데코보-쉬펀허, 마하리노-훈춘), 자바이칼철도국은 

중국 만주철도(자바이칼스크-만저우리)와 연계되어 있다. 한편 사할린철도국은 러

시아 기준인 광궤(1,520mm)가 아닌 일본과 같은 협궤(1,067mm)를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철도 운영과 관련하여 철도연결국가인 중국, 북한, 러시아의 철도

운행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매년 국경철도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가 양자간, 

다자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철도를 통한 수출입 및 국경통과화물에 대

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러시아와 연결되는 중국 국경철도역, 특히 만저우리, 쉬펀

허 국경역의 운송량이 6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멍구에 위치한 만저

우리 철도역은 중국의 가장 큰 국경역으로 중ㆍ러 간 수출입 화물의 60%를 처리

하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운송량은 전년대비 40.3% 증가한 1,340.8만 톤에 이르러 

중국 전체 국경역의 수출입 물동량의 35.7%를 차지하였다. 또한 헤이롱쟝(黑龍江)

의 쉬펀허 역은 TMR(만주횡단철도)이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만나는 지역으로 

2004년 637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10.6% 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이 지역의 철도는 컨테이너 블록트레인을 통한 국제운송이 활성화되고 있

다.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항을 중심으로 국제복합운송이 TSR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르비노항과 나호트카항이 국제물류 거점으로 변모되

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화차 부족 현상과 항만에서의 복잡한 하역 절차, 항만관

련 비용의 고비용 구조 등이 극동지역의 국제철도운송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

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 철도당국은 철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도인입선이 확보되어 있는 주

요 항만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철도수송능력 확충을 통한 안정

적인 국제물동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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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러시아의 교통물류체계에서 도로운송은 철도운송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은 상

태이다. 2004년의 철도 화물운송 분담률(톤ㆍ㎞ 기준)은 약 41%이나 도로는 1%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도로운송은 주로 근거리의 잡화, 생활용품 수송에 활용되고 있으며, 

철도는 원료 수송 및 중후장대(重厚長大)의 중공업 제품, 중장거리 수송에 활용되

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운송 수단간의 역할 분담도 경제시스템, 소비ㆍ수송패턴

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에는 낙후된 도로시설이 러시아 사회경제적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

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교통체계 현대화 연방프로그램(2002~2010)

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 기업활동 조건의 개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구조개

혁의 추진, 국가안보의 강화, 러시아 교통체계의 국제교통체계로의 통합 등의 과제

를 해결하는 문제는 많은 부문이 도로망의 발전에 좌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3)

특히 시베리아ㆍ극동지역 도로망은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비해 도로운송망이 체

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포장도로의 비율 및 밀도가 매우 낮다. 포장도로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봄, 가을의 우기에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한지역이 시베리아ㆍ

극동지역에는 넓게 분포되어 있다. 

중부에 위치한 시베리아의 동토지대는 여름에는 동결된 땅이 해동되어 차량통

행이 어려운 늪지대로 바뀌고, 게다가 산업시설 및 취락의 형성이 미미하여 도로시

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극동, 추코트카, 야쿠치야의 북방

지역, 크라스나야르스크주, 톰스크주 등을 비롯한 일부 러시아의 지방은 러시아의 

간선도로망과는 단절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1,000㎢당 도로점유율을 살펴 보면, 러시아 평균치는 31㎞인 데 반해, 극동지역

은 5.3㎞에 불과하다. 극동지역 총연장도로는 43,000㎞인데, 이 중 약 10,000㎞는 

3) 성원용, 전게서, p. 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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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하천이 동결된 겨울에만 하천이 도로로 이용되는 ‘겨울도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의 도로 운송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지

역에서 도로의 위상이 변모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극동지역의 연방도로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은 

① ‘아무르’ 도로(치타-하바로프스크), ② ‘우수리’ 도로(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

토크), ③ ‘보스토크’ 도로(하바로프스크- 나호트카)이다. 그 중에서도 ‘치타-하바로

프스크’ 구간의 도로 건설의 완공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도로의 완공은 

도로의 총연장이 1만 1000㎞에 달하는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의 단일한 

기간도로망을 완성한다는 것을 넘어 향수 TSR과 함께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발전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시베리아ㆍ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항만이나 철도를 통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시장접근

성이 개선되고,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한국 등 접경국가들과의 도로망 연계가 한

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해운

2003년 말 현재 러시아에는 총 43개의 상업항이 운영되고 있으며, 극동지역에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바니노, 나호트카, 자루비노, 포시에트 등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을 환태평양 경제권으로 진출하는 전

진기지로 인식하여 극동지역 항만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항만협회(АСОП)의 발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러시아항만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한 2억 1,810만 톤이다. 이것을 화물종류로 구분하면, 

건화물이 8,970만 톤, 액체화물이 1억 2,830만 톤에 달했다. 환적화물은 수출화물

이 78%, 수입화물 8%, 통과화물 9%, 연안운송 5%를 차지했다. 수출화물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석탄(19%), 컨테이너 화물(12%), 액체화물(10%)의 증가에 따른 것이

다. 또한 수입화물의 증가 원인은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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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 항만의 지역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유럽 북서항만은 13% 증가한 1

억 40만 톤, 남부항만에서는 1% 증가하여 7,980만 톤에 달했고, 극동항만에서는 

168%가 증가한 3,780만 톤에 달해 특히 극동과 북서지역 항만에서 물동량 증가율

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항만은 컨테이너화물 운송에서도 빠른 성장세

를 유지했다. 상반기에는 142만 7천 TEU에 이르는 1,450만 톤을 기록해, 총 톤수

로는 23%, 20ft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26.5%의 증가세를 보였다.4)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은 러시아 대외교역 물동량의 약 16%, 러시아 항만을 통

과하는 물동량의 약 20%를 처리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의 모든 해상운송의 

77%는 연해주 항만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비록 러시아 전체에서 극동지역의 해

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5.3%에서 2003년 21.8%로 감소하고 있지만 

처리물동량 절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 극동의 해운 전문가들은 발트해는 심각한 환경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그리

고 흑해는 보스포로스 해협의 통과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유럽지역 해

상운송체계의 발전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 항만의 개발 가능성에 보다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다.5)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항만은 보스토치니항이다. 2007년 상반기중 보스

토치니항의 물동량은 약 8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의 증가를 보이고 있

다. 석탄전용부두는 상반기 중 약 743만 톤, 일반부두에서는 57만 톤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극동항만의 문제점들에 대해, 이바노프 부총리는 2007년 9월, 항만부지 

소유 단일화문제와 극동항만을 자유경제무역구로 개발하는 문제가 당면현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6) 또한 보스토치니항의 만성적인 하역난을 지적하면서 “현대

적인 항만도 도로와 철도, 그리고 물류센터 없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

4) 2007. 8. 6, rzd-partner.ru.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정보센터, 전게서, p. 218.
5) 성원용, 전게서, p. 133.
6) 이바노프 부총리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단 한명의 대

표자만이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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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처럼 극동지역 항만은 항만과 연계된 교통 및 물류 인프라의 정비가 이

루어지지 않는 한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극동 러시아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전략

가. 철도

러시아는 2007년 9월, ‘2030년까지의 철도발전전략’(아하 철도발전전략)을 수

립하였다. 이 전략은 2030년까지 최대 20,000㎞의 철도 신선을 13조 8,000억 루

블의 투자를 통해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극동러시아 지역은 전체 대상사

업중 약 45%인 9,000㎞가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철도발전

전략에서 극동지역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도발전전략

의 특이점은 다른 인프라개발계획과는 달리 최대 시나리오와 최소 시나리오의 2가

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철도발전전략에 나타난 극동지역의 최소 시나리오 정비계획은 신선 건설이 

4,088㎞, 기존선로의 복선화가 1,159㎞이다. 신선 건설은 전략적 노선 1,782㎞, 관

산지역과 연계하는 화물노선 1,233㎞, 기술노선(광산과 산업시설과의 연계, 댐 수

몰지역의 선로 이설) 386㎞, 사할린지역과 제야시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노선 

687㎞ 등이 있다. 기존노선의 복선화는 바이칼 아무르 철도(BAM) 1,053㎞가 주

요 사업이다. 

한편, 최대 시나리오 정비계획은 신선건설이 5,035㎞, 기존선로 복선화 362㎞로 

구성되어 있다. 신선건설은 전략적 노선(프라바야 레나-지랸카-베링) 3,536㎞를 건

설하는 사업과 모마-마가단간 785㎞ 철도 건설, 사하공화국 야쿠치아 탄전 개발을 

위한 532㎞ 철도 건설, 치타역 우회철도 및 사할린 지역 철도의 동서연안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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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182㎞ 철도 신설이 제안되어 있다. 

러시아 철도당국의 주목할 만한 전략 중 하나는 해운과의 효율적인 운송연계를 

위한 항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정책이다. 러시아 철도당국은 항만의 지분 확

대를 통해 항만운영에 참여하고 이로써 철도와 해운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효율

적인 운송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러시아철도공사는 극동연안 항만에서 항만인입노선을 건설하는 데는 지난 3년

간 200억 루블이 투자되었고, 라친스크, 라가르-아울리스크, 기파리섭스크 터널, 하

바로프스크-2 역의 재건과 블라디보스토크, 나호트카 그리고 보스토치니항 인입역 

개건은 이미 완료되었다. 

러시아철도공사는 항만과 연계된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15년까지의 중장기 투

자계획을 세웠다. 본 프로젝트에는 총 5,000억 루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극동지역 항만에는 780억 루블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철

도와 연결되는 중국과 북한철도를 현대화하여 중국, 한국, 일본의 물동량을 흡수한

다는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광궤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나진항

지역에서 핫산까지의 55㎞ 철도노선을 남ㆍ북ㆍ러 3자가 참여하는 합영회사 형태

의 개보수, 철도운영회사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과는 에너지 수송과 화물 

수송을 위한 국제철도망 수송능력 증대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나. 도로

극동자바이칼 사회ㆍ경제 개발프로그램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과 자바이칼지역

에 약 6,500㎞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로부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

업은 야쿠츠크-마가단을 연결하는 연방도로의 건설이며, 이 도로는 나중에 베링해

협과 연결될 예정이다. 또한 하바로프스크-야쿠츠크 도로의 현대화이다. 

현재 사하공화국은 특별프로그램 2005~2010년 사하공화국의 교통복합체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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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의 주요방향을 수립하여 ‘빌류이’ 연방도로<야쿠츠크-이르쿠츠크주>, 

‘암가’연방도로 <야쿠츠크-아얀>의 건설과 ‘콜리마’<야쿠츠크-마가단> 연방도로 

건설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하공화국은 현재 총 21,769㎞에 달하는 도

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081㎞는 연방도로에 속한다.

‘빌류이’ 도로는 사하공화국을 빌류이스크와 미르니시를 경유하여 이르쿠츠크주

와 연결하게 된다. 착공시점부터 3년이 안된 현재, 도로는 약 140㎞ 정도, 교량은 

129m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다. ‘빌류이’연방도로는 차후 사하공화국 서부지역의 7

개 연방주체의 수도와 연결된다. ‘암가’도로는 사하공화국을 하바로프스크주 동부

항만인 아얀항과 연결하게 된다. 2000년에 들어서야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

으며 현재 암고이-우스티-마예이를 지나는 143㎞ 구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2015년까지는 알단의 엘디카나, 2025년에는 하바로프스크주와의 경계인 유고

렌카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콜리마’도로는 야쿠츠크에서 마가단을 잇는 2,032㎞ 도

로 중 사하공화국령의 1,197㎞에 달하는 구간을 이르며, 현재 보수작업이 진행 중

이다. 본 프로그램의 지휘는 러시아연방 교통부 산하 연방도로청과 ‘콜리마’ 도로

관리국이 맡고 있다. 

사하공화국은 2015년까지 총연장길이 2,569㎞ 자동차 도로와 2,300m의 다리를 

건설할 예정이며, 자동차 도로 확장사업에는 약 776억 루블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상기 계획들이 완성되면 2006년과 비교하여, 2015년의 물동량

은 53.7%, 여객수송량은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장도로는 현재보다 

10% 가량 늘어날 것이며 공화국 주거지역의 91.5%에 해당하는 22개 지역과 도

시, 그리고 47.5%의 영토를 연결할 것이다.

한편, 주변 인접국가와의 국제운송도로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연해주정부는 북

한과 연결되는 연장 12㎞의 라즈돌리노예-핫산 구간의 도로 개보수에 착수하였다. 

국제운송도로인 프리모리예-2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간은 극동의 항만을 중국과 

북한의 국경과 연결하게 된다. 연해주 도로사업국은 이 구간의 개보수사업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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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프리모리예-2의 전체적인 개보수 및 주요 사업은 2011년까

지 완료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의 프리모리예-2 국제운송로 개발은 한반도 및 중국과의 원활한 운송체

계를 구축하여 단기적으로는 국경지역의 국가간 교역을 활성화 하려는 시도이자 

극동항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해주 지역

을 동북아의 경제정치협력의 중심지로 부상시켜 역내 세력균형을 도모하고 극동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 항만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은 2008년까지 연간 1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컨테이너 터미널의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컨테이너터미널은 ‘블라디보

스토크 컨테이너 서비스(VCS)’사가 운영하게 되는데, 컨테이너 터미널의 처리능력

은 연간 26만 TEU에 달한다. 한편 극동해운과 러시아철도공사의 합작회사인 루스

카야 트로이카도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처리능력은 25만 TEU에 달할 것이며, 졸라토이 로그만

(灣)에 위치하게 된다. 2008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운영될 첫번째 터미널은 안벽

길이 186m, 수심 15m, 면적 5.42ha의 규모로 계획되었다. 두 번째 터미널 건설은 

2008년에 착공되어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안벽길이 405m, 수심 15m, 면적 

11.35ha로 건설될 예정이다. 향후 건설될 컨테이너터미널은 현대, 기아자동차, LG

전자 등의 부품운송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컨테이너터미널이 완공되면 통

관시간이 최대 2일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극동 자르비노항을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고 있다. 최근에 한국측 부산항만공사, 현대택배, 한국항만기술단은 극동 러시아의 

자르비노항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Trans 그룹과 자르비노항 개발사업을 공동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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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개발계획에 의하면 1단계에서는 한국측이 자르비노항에 모발크레인

을 제공하고 화물집하지인 중국 훈춘에 CY/CF를 조성하며, 2단계에서는 자르비노

항에 하역장비 확대 설치, 3단계에서는 기존 자루비노항을 리모델링하거나, 신항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2단계 이후부터는 러시아 Trans 그룹과 한국측 컨소시엄이 50:50으로 출자하여 

공동회사를 설립, Trans 그룹은 부동산을 현물 츌자하고 영업과 항만운영을 담당

하며, 한국측 컨소시엄은 화물유치, 가술지원, 외자유치, 영업, 시설 운영, 운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단계 투자비는 80억 원, 2단계는 120억 원, 

3단계는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극동러시아지역의 지역별 교통, 물류 인프라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7) 

표 4-3. 연해주지역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사업

사업 명칭 
(위치/회사)

설계규모 
(생산력) 기간 투자액

잠정투자자 / 
사업주체 

석유항 ｢코즈미노｣ 연 1,500만 톤 2007~2008 109억 루블 
(4.3억 불) 트란스네프트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 
고속철도

   극동철도공사 

나호트카-보스토치니 철도역 
개량

1,800만 톤 
수송능력

2007~2010 7.7억 루블 
(3,000만 불) 극동철도공사 

블라디보스토크항 재건 연 300만 톤 2002~2010 2.1억 루블 
(830만 불) ‘ROSMORPORT’ 

표 4-4. 사할린주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사업

사업 명칭 
(위치/회사) 설계규모 기간 투자액

잠정투자회사/ 
사업주체

사할린 섬-대륙간 철도 건설 (사할린 
철도 광궤화 /일린스크-우그레고르스크 

철도신설 /네벨스크 해저 터널) 
49㎞ 2008~2013 1800억 루블 

(71억 불)
연방예산, 

투자기업 자금

유즈노사할린스크공항 
현대화 사업

 2008~2012 54억 루블 
(2.1억 불)

연방예산, 
민간투자자금

7)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교통정보센터 웹진, 북한교통정보 2007년도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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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하바롭스크주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사업

사업 명칭 
(위치/회사)

설계규모 
(연간 생산력) 기간 투자액

잠정투자회사/ 
사업주체

아무르 철교 2단계 2.6㎞ 2005~2008 68억 루블 
(2.7억 불)

교통부 
철도공사

하바롭스크공항 시설 개선
서비스 및 

국제화물처리
능력 제고

2008~2015 73억 루블 
(2.9억 불)

‘알리안스’, 
‘하바롭스크공항’

벌크 터미널 건설 
(바니노) 석탄 1200만톤 2005~2011 35억 루블 

(1.4억 불) ‘사하운송회사’

환적시설 건설 
(바니노)

1단계: 1,600만 
2단계: 3,100만 톤

2008~2015 
2016~2020

88억 루블 
(3.5억 불) ‘사하운송회사’

목재수출인프라 개선 
(니콜라옙스크나아무레) 50만㎥ 2008~2010 433억 루블 

(17억 불)
니콜라옙스크항만 

‘달마린’社 

하바롭스크-바니노 
자동차도로

329.3㎞ 1999~2010 102억 루블 
(4억 불) 하바롭스크주정부

셀리히노-데카스트리 
자동차도로

570㎞ 2001~2010 90억 루블 
(3.6억 불) 하바주정부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체그모민 자동차 도로

498㎞ 2001~2020 57억 루블 
(2.3억 불) 하바주정부

표 4-6. 아무르주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사업

사업 명칭 
(위치/회사)

설계규모 
(연간 생산력) 기간 투자액

잠정투자회사/ 
사업주체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교량 건설

1.2-2㎞
2008~2010 
2011~2012

98억 루블 
(3.9억 달러) ‘모스트’

블라고베셴스크공항 
활주로 건설

3,300m 2008~2010 25억 루블 
(1억 달러) ‘GPK’

치타-하바롭스크 
연방도로 

743㎞ 1995~2008 105억 루블 
(4.2억 달러) 교통부

블라고베셴스크시 
경제특수 인프라 조성 

 2008~2012 23억 루블 
(9,100만 달러) 아무르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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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치타주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사업

사업 명칭 

(위치/회사) 설계규모 기간 투자액
잠정투자회사/ 

사업주체

카림스카야-자바이칼

스크 철도구간 개량사업
218㎞

2004~2008 
2007~2012

324억 루블 

(12.8억 달러) 철도공사

치타-하바롭스크 

자동차도로
740㎞ 1995~2008 105억 루블 

(4.2억 달러) 교통부

치타-자바이칼스크

-중국국경선 도로
13.45㎞ 2006~2009 12억 루블 

(4,740만 달러) 연방도로청

치타주 남부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3,350만 톤 2007~2015 1142억 루블 

(45억 달러)
‘노릴 니켈’社 

철도청

표 4-8. 마가단주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사업

사업 명칭 

(위치/회사) 설계규모 기간 투자액
잠정투자회사/ 

사업주체

마가단 무역항 현대화 화물 70만 톤 2008 4억 루블 

(1,580만 달러) ‘마가단 무역항’

북부 도로망 건설  2006~2025 493억 루블 

(19.5억 달러) 마가단주정부

표 4-9. 추코트카 자치구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사업

사업 명칭 

(위치/회사) 설계규모 기간 투자액
잠정투자회사/ 

사업주체

옴수찬-오몰론-콤소몰스키

-아나디리 도로 건설
1,670㎞ 2008~2013 146억 루블

(5.8억 달러) 추코트카정부

아나디리 공항 재건 

(활주로) 2,700m 2008~2009 15억 루블 

(5,930만 달러) 추코트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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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러시아의 극동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 개발전략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것

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경학적, 정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야심적인 극동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교통, 물류 인프라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인 중국, 한국, 일본

과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는 Global Standard에 도

달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교통, 물류인프

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러시아 자체적인 개선 움직임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국민들이 극동개발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1996~2005년까지의 전략을 수립했었다가 이후에 2010년을 덧붙였

다. 이제는 연방특별프로그램 “극동ㆍ자바이칼 사회경제발전 2008~2015, 2020년

까지로 바뀌었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오랜시간이 흐른 뒤 그 계획을 세웠던 이들 

중 그 계획을 기억하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신문 

기고문이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극동지역개발프로그램은 1930년대를 제외하고는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1930

년 계획은 목표를 130% 초과달성하였으나, 1963년 계획은 80%, 1972년 계획은 

65%, 1987년에 작성된 1986~2000년 계획은 달성률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최

근의 1995~2005년 계획은 달성률이 겨우 10% 수준이었다.8) 

현재 극동러시아지역 개발계획은 연방정부의 계획과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이 혼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계획

8) Kiichi Mochizuki, 전게서,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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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시행될 극동지역의 경제적 수준이나 시장구조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새로운 메드베데프대통령-푸친총리 체제에서 새로운 인프라 개발전략이 노후화

된 산업설비, 자금동원제도의 미비, 인구와 노동력의 감소현상, 소득격차의 심화, 

교통, 물류 인프라의 부족 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 극동지역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역내국가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새로운 변화에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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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성원용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극동ㆍ자바이칼의 지역개발과 교통의 상호연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에서 교통의 남다른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푸틴 대통

령은 수차례 연두교서를 통해 교통인프라의 발전이 러시아 발전의 전략적 우선순

위의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통인프라의 선행적 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려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러시아 통합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교통은 전통적으로 인구이동, 지역간 상호연계, 대내외경제관계 등

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자 각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발전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이기도 하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공간이동의 제약을 갖고 있는 러시아에서 교통이 발전

되어 있지 않다면 단일한 국가체제로서 러시아연방의 존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고 전 국토를 단일한 경제공간으로 구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교통이 영토적 통일, 지역간 연계의 발전 및 심화, 세계경제

로의 통합과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단일한 국내시장 공간의 구축,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라 할 때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교통체계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곤란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낙후

된 이 지역의 교통체계는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

로 이 지역의 ‘교통’은 대외경제관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경제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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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 지역은 21세기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

하고 있는 아ㆍ태지역 및 동북아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해있고, 아ㆍ태지역 및 동

북아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교역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극동지역의 주요 공업거점인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유즈노-사

할린스크, 콤소몰스크ㆍ나ㆍ아무레 등은 일본까지의 거리가 러시아 중앙부로 가는 

거리의 1/2~1/5에 불과하고, 대다수 극동지역은 태평양과 직접 연결되는 출구를 

갖고 있다.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는 중국, 몽골, 북한으로 연결되는 세 개의 철도

노선을 갖고 있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무르(Амур), 우수리(Уссури), 아

르군(Аргунь) 강은 공동항로가 있고, 순가리(Сунгари) 강은 중국 동북부 지역

으로 나가는 출로가 될 잠재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동부지역에서 ‘교통’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핵심 과제를 요

약하자면 국제노동분업구조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가운데 러시아 국내시장과

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교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러시

아의 서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기간교통망을 발전시켜 러시

아의 단일한 경제공간을 담보하는 물적 토대를 구축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유

라시아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망으로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역할을 극대화한다. 

사실상 새로 발표된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

특별 프로그램｣은 교통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 차별된 그 어떤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교통부문에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커다란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또한 여전히 그 전략적 방

향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부분 이전의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전략적 과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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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프로그램인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

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체계 정비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개로 요약하고 있다. 

○ 역내 국제수송로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조건 창출: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

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과제의 의미가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다. 만일 

러시아가 단시일 내에 국제수송로의 효과적인 기능을 담보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이를 대체할 것이며, 결국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간 대륙교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

정학적 위치를 상실할 수도 있다. 

○ 내수 및 수출용 자원 개발: BAM철도 인접 지역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서는 탄광과 광상을 개발하고,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 광업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 지역경제에 아ㆍ태지역과 동북아로 나가는 편리한 출구 제공 

○ 지역 내 통합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건 창출: 이것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높은 생활수준과 안락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

서 지역교통체계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어떤 획일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보다

는 각 지방의 사회경제발전의 특성,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잠재력과 생산구

조의 차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지역간 통합연계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단일한 교통망 구축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연방특

별프로그램｣은 향후 이 지역의 교통체계정비가 ｢러시아의 교통체계 현대화(2002~ 

2010년) 연방특별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모두 두 단계로 진행될 것을 전제했다. 우

선 2005년까지 진행되는 제1단계의 목표는 수송체계의 안정이며, 수송체계 발전의 

기술적, 조직적,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생산을 촉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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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맞추어졌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① 국

제통과화물운송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한 조건 창출(국제운송로 ‘TSR’, ‘프리모리

에-1’, ‘프리모리에-2’), ②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운송활동의 법률적 토대 구축(‘항만법’, ‘복합운송법’ 등의 

입법), ③ 운임체계 개선과 물류비 감소, ④ 지역의 교통체계 발전을 전제한 학술

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이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2010년을 목

표로 아ㆍ태지역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발전을 가속화하

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극동ㆍ자바이칼 남부 지역에서 수출입 

화물운송과 유럽-아ㆍ태지역 간 국제통과화물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에서

는 ① 간선철도망의 정비(TSR의 활성화, BAM철도, AYAM철도와 지선 건설 완

료), ② 극동항만(블라디보스토크,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포시에트, 자루비

노 항만)의 환적능력 증대, ③ 국경통과 및 터미널운영의 발전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위에 언급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극동지역 교통, 물류 인프라의 현황, 

개발전략과 전망｣이라는 발표문은 운송수단별로 극동지역의 현황과 발전 전망을 

간략하게 잘 제시한 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정부가 발표한 각 운송수

단별 프로그램의 대강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으

며, 특히 후반부에 기술한 ‘극동지역 교통ㆍ물류인프라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은 

정책적 시사점이 높은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발표문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각 운송수단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전망을 지역개발 프로그램인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

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부족했다

는 점이다. 둘째, 운송수단별로 살펴보며 발표문에는 ‘도로부문’과 ‘항공부문’이 누

락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두 측면을 고려하여 간략한 설명 한 두 가지를 추가함으

로써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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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러시아 교통부는 ｢러시아의 교통체계발전(2010~2015)｣이라는 새로운 연

방특별프로그램9)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도로

망 발전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방고속도로의 건설을 비롯해 러시아의 서

부지역의 경우에는 남-북 및 우랄-중앙 축으로, 그리고 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 경우

에는 역내 경제발전 잠재력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운송로(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도로들을 재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망 구축 사업은 예산외투

자유치를 포함하여 주로 정부ㆍ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에 기초하

여 진행될 예정이며, 러시아정부는 연방예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자금을 도로관리

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표 5-1. 2010~2015년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 계획

 
㎞

2010-2015년 
전체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 
전체

10,510 800 1,050 1,350 1,930 2,480 2,900

1.1. 건설 4,160 250 400 550 780 980 1,200
1.1.1.  - 고속도로 건설 1,740 180 210 250 310 370 420
1.2. 재건 6,350 550 650 800 1,150 1,500 1,700

2. 연방도로 총연장
(연초 기준) 24,310 53,790 56,490 59,640 63,190 67,470 72,500

2.1.  - 신규건설 4,160 250 400 550 780 980 1,200
2.2.  - 지방도로에서의 전환 20,150 2,450 2,750 3,000 3,500 4,050 4,400

자료: 러시아 교통부 

현재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교통체계에서 도로부문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극동

9) ФЦП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2015 г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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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바이칼지역의 도로포장률은 러시아의 유럽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10) 사실

상 모든 포장도로망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북부지역이나 

일부 항만지역에는 도로망이 부재한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

서 공용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은 운송수단 전체의 화물운송 중 약 30%를 차지한

다. 그러나 사실상 철도가 없는 역내 동북지역에서 도로운송은 다른 운송과 비교하

여 가장 많은 화물운송을 분담하고 있다.11) 따라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도로부

문을 일정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지역개발을 위한 매우 중대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크게 보면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도로건설 방향도 위에 언급한 도로망 발전 프

로그램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2013년

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에 따르면 도로

부문에서 재원은 주로 연방도로와 거주지 및 주요경제시설을 연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 및 재건에 집중될 예정이며, 기간 중 전체적으로 총 6,500㎞의 도로가 건설ㆍ

재건될 계획이다. 

극동지역의 연방도로는 시베리아, 극동, 중국을 연결하는 핵심도로망으로서 汎

유라시아도로망(파리-베를린-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아무르’(치타-하바로프스크), ‘우수리’(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나호트카), ‘레나’(발쇼이 네베르-야쿠츠크), ‘콜리마’(야쿠츠크-마가

단) 등 총 5개의 도로가 극동지역의 연방도로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연장은 6,855㎞

이다. 현재 교통복합체 부문에서 연방도로 프로젝트의 실행은 ｢러시아의 교통체계 

10) 예를 들어 2004년 말 기준으로 러시아연방 전체의 포장도로 밀도는 1,000㎢ 당 32㎞인 반면에 

극동지역 전체의 평균은 5.4㎞에 불과하다. 각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하공화국 2.4㎞, 연

해주 43㎞, 하바로프스크변강주 6.3㎞, 아무르주 20㎞, 캄차트카주 3.0㎞, 코랴크자치구 0.4㎞, 
마가단주 4.8㎞, 사할린주 10.2㎞, 유대인자치주 43㎞, 추코트카자치구 0.8㎞이다. Росстат, 

Транспорт в России: Стат.сб., Москва, 2005, pp. 86-87.
11) 예를 들어 캄차트카주에서는 약 화물운송의 85%를 도로운송이 분담하고 있으며, 마가단주와 추코

트카자치구에서는 약 70%, 야쿠치야에서는 약 40%가 도로운송이 화물운송을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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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2002~2010)｣연방특별프로그램12)의 틀 내에서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서 항공운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이 지역의 내륙 육상교통망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또한 이 지역이 러

시아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서부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1990

년대에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항공운송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종

의 ‘암흑기’와 같은 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따라 항공운송은 다시 ‘부활’을 향해 비상하고 있다. 극동지

역과 아ㆍ태지역 국가간 여객운송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항공여객수

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객기의 단계적인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13) 극동ㆍ

자바이칼지역에서 항공부문의 일차적인 과제는 노후화된 항공기를 교체하고, 공항

시설 및 항공운항관리시스템 등 관련인프라를 신속하게 현대화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공항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

그램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는 러시아도 ‘허브-스포크(hub- 

spoke)’ 전략 개념에 기초하여 국제거점공항(허브공항) 포함하여 연방의 기간공항

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러시아 교통전략 2020｣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내에 총 12

개의 국제거점공항(허브공항)이 설정되어 있다. 현재 극동ㆍ자바이칼지역 내 항공

운송의 주요 거점 공항들은 야쿠츠크, 마가단, 하바로프스크, 블라가뷔센스크, 페트

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거점공항(허브공항)으로서 하바로프스크 공항 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그림 5-1, 그림 5-2 참고). 

12) ФЦП ≪Модернизац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России(2002-2010 гг.)≫

13) 예를 들어 1994년에 러시아 항공에서 독립한 ‘달라비아’항공사(DALAVIA FAR EAST AIRWAYS 
KHABAROVSK)는 신기종인 ‘TU 214’ 4대를 신규 도입하였고, 향후 5년간 ‘TU 214’, 
‘TU 204’ 기종의 항공기 보유를 총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거리 운항 수요에 부응하

기 위해 보잉기 등 외국항공기의 구매도 계획하고 있다. П. И. Севастьянов, “Повышение 

конкурентноспособно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авиакомпаний,” Первый Дальневос

точ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Конгресс. Круглый стол <Транспор

тная стратегия на Востоке России>, 28 сентября 2005 г., Хабаровс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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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러시아의 국제거점공항 

 

그림 5-2. 하바로프스크 공항의 연계항로 발전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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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공항인프라 개

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노력도 전개하고 있

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

방특별프로그램｣에 따르면 기간 중 지역간ㆍ지방급 항공운송인프라의 발전을 포함

하여 하바로프스크, 야쿠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가뷔센스크 등 모두 22개의 

공항을 재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

램｣의 하위프로그램인 ｢아ㆍ태지역 국제협력센터로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발전｣
에 따르면 2012년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크네비치(Кневичи)’ 국제공항을 새로운 터미널과 활주로, 현대식 시설과 장비

를 갖춘 1등급공항으로 재건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공항시설을 재건하는 사

업은 연방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국제공항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은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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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극동지역 농업진출 현황과 가능성

김민철

한국농촌공사 환경복원팀장

1.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 중의 하나1)로서 인구에 비해 국

토가 좁은 데 더하여, 산지가 약 70%에 달해 농경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

는 농업 자원적 관점에서의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 국민이 필요

로 하는 모든 농산물을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은 산술적으

로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건국 이래 한 번도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보지 못했던 뼈

아픈 기억으로 인하여 1970년대에는 주식만이라도 자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

면서 쌀 자급 목표의 농정이 주도되어 왔다. 그 결과 1976년 쌀 자급이 달성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여 고도의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격변기

를 서서히 맞게 된다.

1986년 9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농촌경제의 사수를 위한 개방

반대론과 식량도 공산품과 같이 취급하는 비교우위론까지 가세한 사장개방론이 서

로 격돌하면서 농업 생산 정책은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93년 12월 다자간 합의에서 최종적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국내 보조 및 수

1) 미국 CIA 2005년 7월 통계 기준 세계 12위(491인/㎢ ) 세계 평균(43인/㎢ ) http://ko.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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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보조의 삭감을 요구하여 우리에게 사상 최대의 농정개혁이 강요되는 현실에 부

딪히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 수출

로서만 국가 경제력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한 또 하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 농산물 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하여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중 농림수

산업 부문의 비중은 1981년만 해도 17.4%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전체의 3.7%

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취업자의 비율도 1981년 

14.9%에서 25년만에 7.9%로 감소하였다. 전체인구 중 농어가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도 9.0%로 감소하였으며, 그나마 전업농가는 59.5%에 불과하다. 경지면적과 삼

림면적도 매년 감소하였으며, 영농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가 호당 평균경지

면적은 1.43㏊로서 아직도 취약하다. 2005년 기준으로 농림어업부문의 국내총생산

액 성장률도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률이 4%를 기록한 데 비하여 -0.1%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한국 농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영농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의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평균 호당 농업 조수익면에서 

보면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 전체의 79.6%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미곡생산에 의한 

수입이 41.1%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축산 20.3%, 원예 27.7%로서 주곡농업

(主穀農業)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쌀 생산농가는 약 110만

호로서 농가의 77.7%를 차지하고 있다. 정곡기준의 총 생산량인 509만 7,000톤을 

호당 생산량으로 환산하여 보면 4.6톤에 불과하여 우리의 쌀 농사는 경쟁력을 잃

은 지 이미 오래이다. 

지금은 한ㆍ미 간에 FTA를 체결하는 수준의 시장개방 단계에 이르렀지만, 멀지 

않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물론 대부분의 지식인들까지 동

정심의 발로로 혹자는 농민의 자식이라는 명분에 동조하여 농업 개방에 대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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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극한적인 시장개방 반대 속에 귀중한 생

명을 맞바꾼 농민들도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말이 금기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정치인들의 눈치 

보기식 나라 운영의 결과로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무게를 더하여 가는 과정에서 농촌을 살

리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과 정책을 펴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

권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권과 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태어난 후속 정권들은 

계속되는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 나가다가 농촌 경제는 스스로 자생력을 잃게 되

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았다.

1965년에 93.6%에 달하던 곡물자급도가 2007년 현재 26%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신토불이’의 이념적 접근과 과거 정권들의 근시안적인 농정 방향 설정

에 의해 세계농업대란까지 예견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업생산 정책은 국

내적인 시각에 머물러 왔다. 이미 1980년대 말 월드리서치는 세계 곡물시장의 변

화를 예견하였던 바 있어, 국내에서도 곡물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에

도 불구하고 농산물은 국제시장에서 언제든지 국내 가격보다 싼 가격에 사올 수 

있다는 안이한 사고에 빠져 오늘의 세계적인 곡물 파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쌀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급을 유지하여야만 한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농업 생산과 농촌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족이 쌀을 수천 년간 주

식으로 소비하여 오면서, 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김치,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

품을 함께 개발하여 섭취하여 온 우리의 체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

며, 소득 증가에 따라 육류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현대 한국인들의 건강과 생존

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관점에서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쌀을 제외하면 26%에 불과한 농산물의 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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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비하기 위한 농산물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국토 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해외에서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런 연유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여러 가지 문

제점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농업개발

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여 보고,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과 농업협력의 적격 후보

지로서 민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협력의 현황과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2. 해외농업개발의 실태와 필요성

가. 해외농업개발 현황

1) 1970년대 이전

한국의 농민들의 해외 농업 참여는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 말기인 1863년 연속

되는 한발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고자 북간도지역의 러시아 포시에트 지역에 진출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조직적이며 산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조직적으로 우리 농민의 이주가 추진된 것은 1903년 하와이 농

장주가 고종황제에게 요청하여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한인들을 보냈던 것을 

효시로 삼고 있다.

해방 후에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회담 과정에서 참전 16개국으로부터 전쟁난

민 20만 명의 이민 수용을 제안 받은 바 있었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50명의 반공포로가 인도를 거쳐 브라질에 이주한 한 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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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0년대에 들어서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취업 이주가 추진되면서 1962

년에 제정된 해외이주법에 따라 군사 정부 차원에서 해외이주가 추진되었다. 1963

년 2월 17세대 92명을 필두로 브라질로 농업이민을 위한 해외 이주가 추진되면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수리남, 벨리제 등 중남미 국가에 정부지원

을 받은 해외이주자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었다.

2) 1970년대

1970년대에는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해외농업이민이 국가적 

정책으로 등장하면서 남미지역에 농업이민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아르헨

티나, 브라질 및 칠레에는 정부에서 직접 농지를 매입하여 농민들의 이주를 추진하

였으나, 농업 이민을 위한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농업개발에 의한 현지정착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해외 

농업에 대한 식견도 부족하였지만, 농업기술과 상업적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

유로 일반 농민들보다는 영관급 제대 군인 등 농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주로 대

상자로 선발되었다. 아울러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정착 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

는 사람들이라야 지원이 가능하였으며, 경쟁률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이주자들은 현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농장을 일구

어 자립을 이루기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이탈하여 봉제업과 상업 등

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유로 하여 현지에서는 오늘날까지 그들의 많은 후

예들이 현지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현지 정착에는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모든 해외농업 관련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

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18년 동안 정부지원 이민자와 자기자본 이민자 등 농

업이민은 중남미와 북미, 아프리카 등을 합쳐 582세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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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주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 농업투자가 1980년

대 후반에 들어서 한국농촌공사(당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중국이 농업개발사업

을 대외에 개방한다고 발표하자 1988년 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관심을 표명

하고 20명에 이르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흑룡강성 삼강평원지역에 38,000ha의 농지를 조성하고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중국과 수교전인 상황에서 공기관이 중

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이를 더 이

상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대륙연구소에서 중국 삼강평원지역의 농장개발 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해외직접 투자도 규모는 물론 중

국에 대한 투자도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농업투자도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4) 199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대규모 농업투자가 실행에 옮겨지면서 농

산물의 주요 공급원으로 중국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국내의 많은 농업 관계자들이 

중국을 출입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황해 건너편에 산동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

모 농업 및 축산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동북 3성지역에서 농지를 확보

하여 대규모 농장경영을 계획하는 기업 및 단체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

를 같이하여 연해주에서는 고합그룹이 해외농장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

규모 농장개발사업들은 IMF를 계기로 투자자금의 부족, 사업관리상의 문제 등 다

양한 이유로 대부분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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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0년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는 산동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과수, 축산 농

업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연해주 지역에는 10여개 민간단체 및 기업들

이 진출하였으나, 현지 적응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되었다. 

현재 연해주에는 3개 단체 또는 기업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나 이직은 현지 농업 

적응기간으로 사전준비 부족, 조방농에 대한 영농기술과 경험 부족, 대규모 농장의 

경영경험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해외농업투자의 문제점 및 주요 실패원인

그간 추진되어온 해외농업투자가 대부분 초기단계에서 그 유보되거나 중단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외농업에 대한 정보축적이나 기술축적 미비

대부분의 농업투자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에 국가 소유의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임대료가 상당히 낮은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투자를 결

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나, 투자 대상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정보 부족과 현지 

농업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2) 정부지원 미진

우리나라 정부의 해외농업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외농업에 참여하여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독려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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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외에 진출한 농업인들은 투자

의 안전성 보장 등과 관련해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있기를 희망하였으나, 이에 대

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여 중단되는 경우가 나타

나게 되었다.

 

3) 해외 생산 농산물의 국내반입 어려움

국내 농업인들이 해외에서의 농업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국

내의 상당한 농산물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가격과 현지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에는 관세 및 비관세의 장벽이 너무 커서 판매에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반입되기 위해서는 국제가

격을 기준으로 한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나, 가격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농산물의 국내 반입문제는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함에도 크게 진전이 없는 편이다.

국내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배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 생산되

고 있는 한국 배가 품질과 가격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배가 우

리의 수출선을 가로채게 되면 우리 농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중국

으로 유출된 우리의 배 종자가 중국 농민들의 손에 넘어가 대규모로 생산하게 되

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과수 농가들이 일시에 괴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

농산물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거래선을 지속적으

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4) 해외농업 투자 회임기간이 비교적 장기

농업투자는 농업기반 시설의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초기 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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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의 회임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초기투자의 부담이 

전반적인 사업에 부담이 되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투자 실패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5) 진출기업의 농업기반조성 및 영농 등의 기술적 측면의 한계

투자 상대국에서 농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투자 시점에서 수익성이 

좋은 농지가 투자의 대상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일정한 시설투자가 되어야 농

지로 이용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적은 자금으로 농업기반시설이 조

기에 갖추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효율적인 투자계획이 만

들어져야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소요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거나 영농과정에서도 농업용 수리시설들에 

대한 운영 방법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생산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된다.

농업은 현지의 주어진 환경에서 인위적인 노력과 자연적인 조건이 어우러져 성

과를 낳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지에서는 누대를 내려오면서 선인들의 경험이 축적

되어 만들어진 관행적인 영농법이 있기 마련이다. 흔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일견 

그 방식들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추어져서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

들을 많이 하게 되며, 결국은 이러한 시행착오가 농장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6) 개발자금 및 농자재 확보의 어려움

해외농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는 투자 사업들은 예기치 못한 초

기 투자소요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되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의 투

자자금으로 시작부터 하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투자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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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다. 기본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충분한 생산량의 확보가 

곤란하고 이로써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은 투자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되

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충분한 투자자금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주된 투자 대상국인 개발

도상국들에서는 물자의 공급이 원활치 않고 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종자, 비료, 유

류 등의 기본적인 농자재 확보가 적기에 되지 못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되는 편이다. 

7) 사후관리 미흡

해외이주사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의 해외농업투자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

지에 정착하여 살아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지 이주민들의 자녀 교육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

부에서 정규 교사를 파견하여 학력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일찌감치 시작한 바 

있다. 또한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조화로운 현지 정착이 가능하도록 문화교

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 등의 사후관리 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것도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

1)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 대책 필요

최근 몇 년간 국제곡물시장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으

로는 우선 중국과 인도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되

면서 식품소비 구조가 다양해져 곡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세

계적으로 곡물의 획기적인 증산 방안을 도출해 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소비량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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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세계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곡물 생산에 

있어 어두운 그림자를 비춰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의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시스템에 의한 농산물 지배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

로 국제 곡물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또 최근 들어

서는 환경문제에서 접근된 바이오에너지 사용 증대 방안이 여러 국가들에서 기본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여 곡물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곡물시장의 단기적 공급 부족과 가격폭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식량안보 확보의 필요성

과거 우리는 우리가 식량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국제시장에서 사올 수 있

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식량자원의 부족현상이 발생되면서 결코 안

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악의 식량위기 상황에서도 

최소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한

의 농업 상황이 일시에 호전될 수 없는 관계로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 후에 북한에서는 150만 내지 

200만 톤의 식량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안정적 식량

자원의 확보 문제는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이며 지금의 시점에서 미

리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에게 크나 큰 과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볼 수 있다.

3) 국내 농업여건 악화에 따른 농업 구조 조정의 연착륙 필요

쌀 자급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쌀을 고품질화, 브랜드화하

여 국내 생산 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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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계기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쌀 자급 문제와 25%에 불과한 곡물 자급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점으로 하여 WTO 체제

로의 개편과 앞으로 연쇄적으로 체결될 FTA로 인해 한국 농업은 이미 글로벌 무

한 경쟁시대로 편입이 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

력이 필요하나 생산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농업 특성상 이를 끝까지 생존 가능하도

록 유지시키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업부문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85% 이상의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현명한 판단과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의 농업문제는 결코 해외 농산물시장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농업부문의 발

전을 위해 국내 부문과 해외부문이 서로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내 

농업구조 조정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축적된 농업자본을 이용하여 농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발

생된 유휴 농업인력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라 경쟁력

이 취약한 농산물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수입의존도가 더욱 심화되

어 나갈 것이라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로서 해외

농업개발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보아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은2) 최근 농정의 방향을 국제적인 식량사정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식량전략을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

계 식량 사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 전체가 이에 대한 인식을 공

유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의 식량 정세에 대응해 장래 식량

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식품수급, 위생ㆍ검역제도, 관세제도 

2)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aff.go.jp/shin_nouse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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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보를 일원화하여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국제적인 식량정

세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식량전략을 확립하기 위해, 식량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

향 및 세계 식량수급의 전망 등에 따른 객관적인 파악ㆍ분석을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통하여 세계적인 식량안정 생산 

및 공급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4) 국가 전략적 차원의 해외농업 진출 필요

해외농업개발 참여는 토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현지에 정착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으며, 현지 공급을 위

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간접적인 영토 확장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지에 정착한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국가간의 교류 및 교역이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영

역의 외연적 확대효과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제 우리는 국제교역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1970년대로부터 약 30여 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사정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경험하였으며, 외국을 보는 우리의 의

식 수준도 이에 따라 많은 진전을 보여 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외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에서 정착하여 현지의 관습과 생활

을 이해하는 폭도 따라서 넓어진 것도 사실이다.

노동력 확보 위주의 2차 및 3차 산업의 현지 진출은 수탈적 투자로 인한 현지

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농업투자는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는 

달리 현지의 토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현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

에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농업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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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과 융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지 않

으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정 지역 내에서 현지인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증

진시켜 나감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장기적인 국민 역량의 축적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 국제 사회에 대

한 기여도를 높여 나가야만 하는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에 대

한 유무상 원조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선진국들의 개도국 원조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서 선진국들의 많은 원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농업투자에 

대한 수요와 지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자원외교

와 더불어 농업투자가 시행된다면 상대국에 깊은 신뢰와 협력의 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인 국익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과 현황

가. 연해주 농업협력의 중요성

1) 국가의 미래 전략 기지 선점

러시아 연해주는 동북아시아의 인접국간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역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연해주 지역은 풍부한 

토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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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인 하산군은 연해주의 최남단 지역으로서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 이

후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농지

를 확보하여 전략적 공간으로서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각도에서 

현지와의 협력을 꾀하여 나간다면 장래에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해주가 필요로 하는 농업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연해주의 자

원개발과 물류와 에너지 협력을 공동으로 시행해 나간다면 상호간의 이익이 보장

되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안정적 식량 생산기지로 활용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저급 농산물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 

농산물 자급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농민이 

국가가 사용 및 판매 금지하고 있는 농약의 종류를 잘 모르고 있으며 전체 농가의 

50%가 농약사용 시 농업기술요원의 지도나 일정한 기준 없이 대충 한 가지 농약

만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일부 농민은 농약을 친 야채를 휴약기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시장에 판매하고 야채의 68.9%가 출시 전에 원산지 검사를 받지 않으며 재

배지역 및 곡물 생산지역 주변환경의 10% 이상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특히, 중국

의 산업화로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338개 도시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63.5%가 심각한 대기오염 상태에 처했으며 중국 7대 주요 하천

의 41%가 오염됐고 도시를 지나는 하천의 90% 이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라고 중

국 환경보호부 장관이 밝힌 바 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국토의 3분의 1이 

산성비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피해액도 연간 1,100억 위안(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의 70%가 중국에서 재활용되거나 폐기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육 된 농산물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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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청정지역인 연해주에 우리 농민들이 진출하여 고품질의 안전 농산믈을 생산하

여 국내에 공급할 수 있다면 중국과의 농업부문에 대한 큰 무역 마찰없이 중국산 

농산물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을 촉발시켜 자연스럽게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 요소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해주에는 우리 국민들이 진출하여 대규모 농업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부분의 농업투자가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여 국익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도 중국과 러

시아 연해주는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요의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

이 분명하므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농업 및 경제사회적 환경

에 기초한 역내 농업분야의 분업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생산기지로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남ㆍ북ㆍ러 농업협력 공등 추진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러시아 연해주는 국영농장 체제가 붕괴되면서 농촌경제의 기반이 피폐하게 되

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영농장 시절의 보유하고 건설되었던 대부분의 농기계

와 농업기반시설들이 퇴락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개발을 활

성화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의 부족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러

시아는 연해주의 경제 개발에 정책적 배려를 더하여 가고 있으며, 아울러 풍부한 

토지자원을 활용한 농업개발도 관심사의 하나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동안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이 남ㆍ북ㆍ러 간의 농업협

력사업의 공동 추진이다. 한국은 자본과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영 분야를, 북한은 

노동력을, 러시아는 토지자원을 제공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 나간다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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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연해주는 농촌경제의 복구가 선행된 경제개발의 추진력

을 얻게 되며, 북한은 일정한 지분의 식량 확보와 노동력 수출의 대가를 받게 된

다. 서로에게 필요한 협력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러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4) 이주 고려인 자립 기반 조성

연해주는 우리의 아픈 역사의 일부분을 점하고 있다. 배고픔과 당시 한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1864년부터 연해주로 이주하여 살던 18만 명에 이르는 

한인들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사막에 내버려진 고려인들은 변변한 도구도 없이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인내, 노력

으로 폐허의 땅을 옥토로 만들어 농업을 중심으로 건실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

만 1990년 구소련의 붕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며 고려인들의 생활이 다

시 어려워지면서 고려인들은 또 다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찾아나선 곳 중 하나가 

조상들의 살던 고향땅 연해주였다.

하지만 연해주로 돌아온 고려인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국적을 

회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여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취업도, 사

회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생활기반 역시 매우 취약하여 현

재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이제 다시 접경지역인 연해주로 돌아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우리의 미래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스스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의 해외 동포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의 자립기반이 갖추

어질 수 있도록 상업적인 경쟁력 확보를 전제로 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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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해주 농업투자는 이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해주 농업 여건

1) 연해주의 농업 여건

연해주는 농업협력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연해주의 총면적은 16만

5,900㎢로 남한 면적의 1.7배나 된다. 이 중 개발 가능한 농지는 전체 면적의 15%

인 250만ha에 해당되나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지는 20%에도 못미치고 있다. 전체

적으로는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35만ha, 밭이 75만ha, 경지전환이 가능한 

초지가 170만ha 등으로 한국 전체 농지(180만ha)보다 넓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작물재배 면적은 해마다 감소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자본과 영농기술, 고려인을 포함한 러시아의 인력, 중국 조선족과 북한의 영농 노

동력을 결합한 농업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도가 26%에 불과한 한국으로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영농조건

이 뛰어난 연해주를 미래의 식량생산기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특히 연해주의 추

운 겨울 날씨로 인하여 병충해에 비교적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가) 일반농업여건

연해주에서 재배가능한 작물은 식량작물(벼, 밀, 콩)과 사료작물(보리, 귀리, 청

예옥수수, 알팔파, 혼합목초)들이다. 연해주 전체 농지면적은 1,670,000ha이며, 경

작 비율 56%에 불과하다. 연해주 남부지역에서는 과거 한인들을 중심으로 쌀농사

가 이루어졌으며, 스탈린시대에 연해주의 항카호 주변의 토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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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쌀농사가 진행되었다.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벼농사

가 이루어질 확률은 80%정도이며, 대부분 건답 직파형식의 쌀농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토질은 국영농장 붕괴 후의 수탈 영농의 영향으로 개량이 필요하다. 연해주의 

작물 단위생산량은 세계 평균 절반 및 러시아 평균에 미달하고 있다. 원활한 벼농

사를 위해서는 농지의 전면 재정비 또는 부분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 농장들은 고

가의 비료, 농약, 유류 등 농자재와 낮은 국가 수매가로 인해 적자 경영을 탈피하

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지역별 여건

연해주의 최남부지역인 하산지역은 고려인 강제 이주 전의 벼농사 지역으로서, 

최근까지 국경지역으로 민간의 영농이 제한되어 왔으며, 두만강에 연접하여 한반

도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어 개발의 가치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해안지역 인근의 평지는 지대가 낮아 배수시설이 갖

추어져야만 경제성있는 농지로 활용 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연해주의 우스리스크 항카호 남부지역은 기존의 벼농사 지역으로서, 수리시설은 

양호하나 추가 확보가능한 대규모 면적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민간투자가 집중

되어 있다. 항카호 동측지역에서는 대규모 면적의 농지 추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바로브스크 지역은 확보 가능한 대규모 농지가 분포하여 있고 토질이 비교적 

양호하나 지역적으로 북부에 위치하여 벼농사는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

역에서는 사료작물의 재배를 중심으로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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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해주 농업협력 현황

연해주 지역에서는 1992년 이래 10여개 민간기업 및 농민단체 중심으로 농업투

자가 추진되어 왔으나, IMF 영향 및 현지 적응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유보 

내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4개 민간기업 및 단체만 각각 수백~수만ha 규모의 농

지 확보 운영 중에 있다. 현재는 대부분이 현지농업 적응기간을 거치는 과정으로

서, 많은 시행착오가 거듭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1) 하산지역

유니베라(남양알로에)는 2001년 3월 핫산군 크라스키노면에 1,000㏊의 토지를 

영구 임대 받아 영농에 착수하였다. 현지의 크라스키노 농장은 북한에서 27㎞, 중

국에서 2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토지 임대 후에 3년간에 걸친 개간 및 

토양개량과정을 거쳐 이곳 농지의 400㏊는 채종포 그리고 600㏊는 생약단지로 사

용하고 있다. 생약단지에는 천연약용식물로 베리류, 버섯류, 향료식물류 등을 재배

하였으나, 현재는 약용작물인 황금과 에크네시아를 주로 재배하고 있다. 2003년에 

3년생 작물인 황금의 시험파종에 착수하여 2007년 처음으로 수확하여 전량 미국

에 수출하였다. 이곳 농장에는 상시 고용인 2명과 20~30명 규모의 수시고용인을 

활용하여 영농작업을 하고 있다. 

2) 우수리스크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30㎞ 서북쪽에 위치한 연해주 미하일로프카군 내에 자

리 잡고 있는 우정마을의 정식명칭은 카레이스키 두르즈바 제레비냐 (고려인 우정

마을)이다. 이 마을은 본래 1990년대 후반 한국의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중앙아시

아 고려인들의 연해주 재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으로서, 초기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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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동의 주택을 지어 대규모 고려인 정착촌을 만들려 했으나 중간에 IMF와 자

금동원 문제 등 악재가 겹쳐서 약 30여 동의 주택건물을 완공 또는 부분 시공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미하일노프카군 야브라모프카의 말리-두부키 농장을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운영

하였던 우정농장(4,000㏊)이라 한다. 우정마을과 이주 고려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려던 우정농장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고 있었다. 우정농장은 미하일노프

카 군유지를 50년간 임대 받은 밭으로서, 대지로도 사용이 허용되었었다. 우정농장

에서는 트랙터 14대, 콤바인 7대, 파종기, 농약 살포기, 그리고 건조기 등의 농기계

를 보유하고 있다. 우정농장은 1999년에 1,000㏊를 임대하여 콩, 600㏊와 메밀 

250㏊를 경작하여 콩은 ㏊당 1.03톤, 그리고 메밀은 ㏊당 0.68톤을 생산하였다. 

2000년에는 2,000㏊를 임대하여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옥수수를 190톤 생

산하였다. 2000년 당시 이곳 농장에서는 돼지 50두, 닭 200수를 자체 소비용으로 

사육하였다. 

그 후에 2004년부터 동북아평화연대에서 입주하여 경제자활, 문화 사업 프로그

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33가구에 100여 명이 살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출

신 고려인이 5가정, 러시아인이 6가정, 한국인이 2가정, 그리고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이 20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에는 일반 거주용 주택 외에 농업정착지

원센터, 솔빈문화센터3)와 솔빈 실험농장, 그리고 축구장, 공원, 아이스하키장도 만

들어져 있으나, 부대시설들은 관리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많이 훼

손되어 있는 실정이다. 마을 입구에는 앞으로 고려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판매

하기 위한 자연유기농 시장 건물도 지어져 있다.

동북아평화연대(동평)는 1999년 이주정착민을 돕기 위한 자매결연 사업을 시작

으로 연해주 고려인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현지에 ‘연해주 동북아 평화기금’을 설

립하고 본격적으로 ‘연해주 물결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2004년 재외동포재단의 

3) 이 지역이 과거 발해국의 지방행정구역이었던 솔빈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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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이주 정착지원 사업의 정기적 지원과 고려인 이주 140주년을 계기로 추진

된 우수리스크 ‘고려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고려인학교 부활에 참여하여 이 지역을 고려인 정착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역

사, 복지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들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문화와 교육의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려인의 자활과 

농업정착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들어서는 고려인들의 경

제 자활을 위하여 한국에서 농업기술을 도입, 연해주 우정마을에서 실험을 하기 시

작했고, 고려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크레모바에 주택지원 및 농업자금을 대출하기 

시작했다. 

동북아평화연대는 재외동포재단과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후원으로 약 50평 규모

의 솔빈문화센터와 솔빈실험농장 그리고 25평형의 사택 1동을 건축하게 되었고, 

솔빈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청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고, 

영화상영, 마을회의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한쪽 편은 현재 동평의 현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숙소로 활용되고, 반대편에는 약 30여 명의 농활, 캠프인원들이 숙

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동시에 약 150명 정도의 수용이 가능하다.

솔빈실험농장에는 재외동포재단과 시민들의 후원 및 연해주 경제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2004년에 비닐하우스 실험 5동을 건설하였다. 2005년에 성공적으로 유기

농 실험을 마치게 되어 2005년에는 마을에 25동을 추가로 신설하고, 육묘장도 설

치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소득 확보를 위하여 청국장을 만들어 한국의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고춧가루 등 무공해 자연유기 농산물 등의 먹거리를 생산, 가공, 

공급하는 농장으로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마을은 앞으로 연해주 자연유기농의 

산실로서 역할을 하며, 끄레모바 등 인근의 농촌마을을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우정마을의 동평본부와 농업센터는 고려인들의 농업 이주 정착을 확대하는 활

동을 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크레모바와 아시노브카에 30가구의 정착을 추진하



214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여 왔고, 2007년에는 약 6억 원 규모로 5개의 농촌 마을에 100가구를 이주 정착시

키기 위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주택지원과 농업자금 대출뿐만 아니

라 마을센터 운영을 통한 한글교육과 문화활동,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활동이 포함

되어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2005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고려인의 농업 정착에 힘을 보태

주어 오고 있다. 자연농업협회가 농업기술 전수에, 아름다운가게가 4,000만 원을 

지원해 8가구의 주택구입과 생활자금 영농자금 대출을, 사회연대은행이 4,000만 

원으로 10가구의 대출과 대출지도 활동비를, 동평 회원이 주택과 농기계 지원 등

을 하여 왔고, 재외동포재단도 동평의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청년 자원봉사 단체인 코피온은 아시노브카 농촌마을에 마을센터 건설과 10가

구의 주택 결연을 약정하여, 마을센터를 2006년 준공한 후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

자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과 마을 문화행사를 지원해 오고 있다.

가) 이주 고려인 정착촌 “끄레모바마을”

끄레모바 마을은 우정마을에서 동북쪽으로 약 25㎞ 떨어진 농촌 마을이다. 이전 

소련시절에는 국영농장 소포즈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일부분만이 농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러시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약 400가구가 살고 있으며, 

초기 농장 시절에는 약 4,200ha의 영농면적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소와 돼지의 

사료인 콩, 보리, 밀, 귀리를 주로 생산하였고, 지금도 주로 이들 작물들을 윤작으

로 생산하고 있다. 마을 뒤 농장에는 습지와 초지, 하천과 밭이 펼쳐져 있고, 최근 

10여년 동안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해주 정부에서는 1997년에 이곳을 고려인 정착촌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전에 

군대가 주둔했던 군막사 지역을 고려인재생기금에게 불하하여 이주 고려인들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약 50가구 가까이 입주하였지만, 연이은 이상 기후에 의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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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 많은 영농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반환되고 말았다. 이런 지역이 5곳

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는데 건물과 면적이 너무 큰 데 비하여 너무 낡아 

보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연해주 정부는 주거 공간은 제공하였지

만,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고려인들이 결국

에는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도 일부 시민단체 이외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약 7~8가구만 아파트에서 마을로 내려와 자리 

잡고 나머지는 대부분 우수리스크 등 도시 시장의 품팔이 노동자로 나가게 되었다.

동북아평화연대는 2005년부터 이 마을을 우정마을에 이어 제2의 고려인 농업정

착 마을로 만들어 갈 계획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지역은 한국기업

에서 투자한 농장도 있고, 우정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아 지원이 용이하기도 하며 

이전에 연해주 정부에서도 정착촌으로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던 것

이다. 한편으로는 주택 한 채가 미화 1,500달러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

기도 하였다. 우정마을에 새로 집을 지으려면 가구당 약 3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들어오는 가구는 주택에 딸려있는 대략 500평 정도의 밭을 활용하여 비

닐하우스 채소 재배, 양돈, 육묘, 청국장 가공 등으로 농업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자립농가로 육성한 다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있는 본격 농장을 운영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외동포재단, 아름다운가게, 자연농

업협회등과 힘을 모아 농업정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9월 현재 7가구의 

이주민과 이전부터 자리잡았던 3가구가 현재 회원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20여 가

구가 입주하게 될 계획으로 있다.

10년 전에 한국의 고합에서 투자하여 연해주 최초의 외국합작 주식회사 농장인 

“프림코(PRIMKO)” (연해주의 러시아어인 프리모르스키와 코리아의 약자)를 이 

마을에 설립하였다. 고합은 55%의 농장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프림코농장은 고

합이 채권을 양도하여 우리은행 관리하에 있게 되었으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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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였던 양질의 농지가 점차 계약 해지되어 국가에 회수 조치됨에 따라 당초 

4,200ha에서 최근에는 약 1,000ha만 남게 되었다. 동평은 우리은행 측에 이곳에 

입주한 고려인들의 농업 정착 사업을 위한 농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평이나 

이곳 고려인에게 유가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오다가, 최근 우리은행의 매각자

산에 포함되어 동평이 인수하였다.

끄레모바(Кремово)에서는 7가구의 4개소 돈사에서 180마리의 석달된 새끼돼

지가 자라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돼지 값이 무척 비싸서, 2006년 6월 새끼 한 마

리 값이 2,000루블(약 8만 원) 정도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는 돼지를 키우지 않고, 봄철에 새끼를 사서 따뜻할 때만 키워, 값이 좋은 12월이

나 1월에 내다 팔기 때문이다. 고려인 이주농가들이 이렇게 비싼 새끼돼지를 200

마리 가까이 구입하자면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동평에서 지원하는 

가구당 300만 원 정도의 농업지원 대출을 받아 두 집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하여도 

돈사를 짓고 당장 필요한 사료를 구입하고 나면 모두 소진되어 자립기반을 구축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 이주 고려인 정착촌 “순얏센마을”

순얏센마을은 마하일로프카주 뻬에르보마이스코예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

장 내부 면적 60ha와 밭 30ha로 총 90ha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과거 대

규모 양계농장으로 운영되던 시설로서, 현재는 폐허가 되어 있다. 농장 내부에는 

과거 농장 운영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평에서는 순얏센 마을에 2006년 10월 마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센터는 영농교육, 마을회의, 한글교육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한편 청소년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마을센터 옆에는 과거 대한주택건설조합에서 우정마을건설

본부로 사용하던 건물이 남아 있다. 2007년 1월 이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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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회장의 유훈에 따라 동평에 기증됨에 따라, 동평에서는 이 농장에 농가자립형 

친환경 축사를 건립하여 양돈, 양계 및 육우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과 경종 농업을 

결합한 친환경 복합영농단지로 개발하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농장부

지 내에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시설을 유치하고 국제 청소년캠프장을 운영해 나

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2007년 9월 21일에 우주베키스탄에서 가족과의 결합을 위해 3가구가 이주해 온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고려인 7가구가 입주하여 있다. 앞으로 15가구 정도가 

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입주자들은 소, 돼지, 닭 등의 축산이 병행

된 복합영농을 경영하게 되며 친환경 농업 구현을 위하여 자가 퇴비를 활용하게 된

다. 밭에는 오이, 토마토, 고추, 가지, 양배추, 감자, 수박, 옥수수 등을 재배할 계획

이다.

3) 항카호 지역

항카호 인근지역에서는 대순진리회가 멜구노프카와 그라즈단까 아누친스키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그라상생’이라는 모 회사와 ‘아그라대순항카’, ‘아그

라서비스’ 등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 경영자가 총괄 지휘하고 각 농

장의 현지인 농장장이 현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영농하고 있다.

인력은 현지 마을 주민과 인근마을에서 일부 고려인들을 영입하여 관리인 등으

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농업시설 보수를 위해 한국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활동하

고 있다. 기존의 농기계를 과감하게 교체하고 대규모로 신형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

으며, 종전에 해오던 러시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영농이 특징이 있다. 또한 생

산력, 노동력의 질적 저하, 잦은 임금인상 요구, 장기휴가, 의료 및 복지비용 부담 

등으로 영농을 보다 기계화, 규모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인적노동력을 감소하려는 

노력 중에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장 및 소득제공, 복지사

업 등으로 지역사회에 호평을 받고 있으며, 현지인들과의 우호 및 융합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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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생산물 중 콩의 일부는 가공하여 한국 등에 판매하고 일부는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다. 메주공장, 제분공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건초 건조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그

러나 아직 순수 영농에서는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매우 왕성하게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거 소련의 집단농장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 농기계, 관개수로 등을 싼값에 

매입하여 재건축 및 수리 등을 통해 기존의 대규모 기계농을 계승하였으며, 여기에 

한국영농기술을 접합, 발전시키고 있으나, 아직은 15,000ha 내외의 면적만이 경작

되고 있다.

가) 대순진리회의 연해주 농업투자

고려인들에게 연해주 정착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있는 종단 대순진리회의 연해

주 농업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식량난에 

대비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오는 고려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

련해 주자는 뜻에서 농업투자에 참여하였다.

대순진리회는 종단 산하의 복지법인 상생복지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러시아 

현지투자법인 ‘아그로상생’을 2002년 3월 설립, 농장을 임대하고 파종에서 수확까

지 직접 관리하는 실질적 투자에 나섰다. 단순 위탁영농 형태의 투자로는 생산성이 

떨어져 투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그로상생에서는 그동

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나 농촌지도자중앙회, 남양알로에, 고합 등 여러 단체와 

기업들의 연해주 농업투자가 기대에 못미쳤던 것은 ‘봄에 자금을 대주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가는’ 식의 위탁영농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04년 4월까지 2년 사이에 아그로상생이 인수한 연해주 농장은 러시아 극동의 

최대 호수인 항카호를 동ㆍ서ㆍ남쪽에서 둘러싼 아누친스키군, 포그라니친느군, 항

카이스키군 등 3개군의 6개 농장에 걸친 약 53,800여ha(538㎢)이며, 이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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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605.52㎢)에 육박하는 면적이다. 이 가운데 논이 19,000여ha이고, 밭은 1만 

4,000여ha, 초지 7,000여ha, 임야 12,000여h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그로상생은 

이들 농장을 49년간 빌려 농사를 짓게 된다. 14,000여t을 저장할 수 있는 곡물창고 

4곳과 건조 및 정선시설, 축사와 주유소, 야채저장고, 농장직원용 기숙사, 제분소 

등도 함께 인수했다.

또 약 800ha 규모의 나데친스키군 한마당농장을 2005년 4월에 추가로 인수하

였으며, 이 농장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 고려인들이 살았던 터전이

어서 이들의 한을 푼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007년 9월 현재 총 13개 농장의 

113,443ha를 인수하였고, 4개의 농장의 추가 인수를 추진 중에 있어 이를 합치면 

총 130,923ha가 될 전망이다.

2007년 상반기까지 총투자비는 약 250억여 원으로서, 농장임대료보다 트랙터, 

콤바인, 트럭 등 영농장비 구입에 상당 부분 투자되었다. 앞으로 더 장비를 구입하

고 농업기반시설들을 정비하는 등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 보통 한 해에 들어가는 

40억 원의 투자비 가운데 순수 영농투자비는 25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장비 

구입비로 쓰이고 있다.

이런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아그로상생은 2006년 총 15,346ha의 면적에서 

벼, 콩, 보리, 밀, 귀리, 옥수수, 메밀 등의 작물 총 23,364톤을 수확하였다. 영농장

비를 확충하고 현대식 영농기법을 도입한 결과 수확량이 이전보다 많게는 5~6배까

지 늘었다고 한다. 영농장비 구입 등의 장기투자비를 제외한 순수영농투자만 기준

으로 하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아그로상생의 연해주 농장에는 고려인 50여 명을 포함해 802명의 인력을 고용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정부 인사와 러시아 주민들은 아그로상생에 대해 지역경제

를 살리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20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표 6-1. 아그로상생 농장 인수 현황

농장명
농장면적

인수일자 비고
논 밭 초지 임야 계

젬추취느 7,153 - - - 7,153 ‘02.4.16
코르닐로프카 1,800 800 - - 2,600 ‘03.7.7
루비노프카 - 963 7,054 12350 20,367 ‘02.8.9

네스테로프카 400 4,600 3,400 - 8,400 ‘05.2.12
멜구노프카 4,700 2,358 - - 7,058 ‘03.10.15

일린카 1,050 5,000 - - 6,050 ‘03.12.23
아방가르드 5,200 4,000 - - 9,200 ‘04.4.15

뻬르보마이스코에 - 20,000 - - 20,000 ‘06.3.12
블라디미르뻬트로프카 5,500 1,580 - - 7,080 인수예정

한마당 - 800 - - 800 ‘05.4.20
바지모프카 5,759 2,057 3,399 - 11,215 ‘06.4.
루카세프카 - 1,500 2,000 - 3,500 ‘05.9.9
시바코프카 6,000 2,500 2,000 - 10,500 ‘07.5.
뻬트로비치 4,900 700 1,000 - 6,600 ‘07.5.
노븨데비챠 4,700 1,000 200 - 5,900 인수추진중

대순미하일로프카 - 3,500 - - 3,500 인수추진중

하산 - 1,000 - - 1,000 인수추진중

합계 47,162 52,358 19,053 12,350 130,923

나) 아그로상생 농장 운영 현황

2000~2002년도는 벼 200ha를 위탁영농으로 추진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한 2003년 경작현황을 보면 젬추쥐느 농장, 멜구노프카 농장, 루비노브카 농

장 등 3개 농장에서 벼 400ha, 콩 800ha, 보리 234ha 등 총 1,814를 경작하였다. 

생산량은 벼 513톤, 콩 594톤, 보리 105톤 등 총 1,711톤을 수확하였다. 특히 콩

의 경우 가뭄피해가 컸다. 

2004년도 경작은 젬추쥐느 농장, 멜구노프카 농장, 루비노브카 농장, 일린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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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아방가르드 농장, 코르닐로프카 농장 등 6개 농장에서 벼 880ha, 콩 3,920ha, 

귀리 790ha 등 총 6,770ha를 경작하여 벼 2,020톤, 콩 3,911톤, 귀리 1,662톤 등 

총 9,824톤의 농작물을 수확하였다. 2005년도 경작은 젬추쥐느 농장, 멜구노프카 

농장, 루비노브카 농장, 일린카 농장, 아방가르드 농장, 바지모프카 농장 등 6개 농

장에서 벼 1,100ha, 콩 6,160ha, 밀 1,470ha, 귀리 1,358ha 등 총 11,534ha를 경

작하였다. 

연해주 농장의 주력상품은 콩이다. 아그로상생의 한국판매법인인 ‘발해농원’에

서 최근 개발한 기술을 도입해 만든 두부는 ‘전(全)두부’라는 이름으로 국내에도 

시판되고 있다. 콩을 분쇄해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파괴되는 현상을 최

소화해 콩의 영양이 그대로 담긴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표 6-2. 아그로상생 농장 영농 현황

연도별
파종면적

(ha)
생산량(톤)

벼 콩 밀 보리 귀리 옥수수 메밀

2006 15,346 4,629 6,615 3,663 2,621 2,845 2,916 75
2005 11,479 2,482 5,197 1,954 1,259 1,961 500 85
2004 6,770 2,020 3,911 650 556 1,662 625 -
2003 1,814 513 594 112 105 129 - -

 

￭ 젬추쥐느 농장

젬추취느농장은 아누친스키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리스크로부터 북동쪽 방

향으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국영농장인 젬추쥐느 소포

호즈(면적 7,153㏊)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법원경매를 통해 대순진리회의 

연해주 현지투자법인이 안수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임대기간은 49년으로 하여 

2002. 4.16일 인수하였다. 100％의 주식 중 지역유지들과 고려인들에게 1.0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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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기증하였다.

이 농장은 트랙터 32대, 콤바인 8대, 트럭 14대, 자동차 7대 등의 장비를 보유

하고 있으며, 총 127명의 영농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원래 농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20,000톤 규모의 곡물창고와 주유소, 건조시설, 우사, 돈사, 야채저장고 등의 시설

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수입한 정미소시설이 깔끔하게 갖추어져 있다. 또

한 현재 2,0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발효식 양돈사를 새로이 건축중에 

있다. 농로 326.8㎞와 423.1㎞에 달하는 용수로도 보유하고 있다.

젬추취느농장의 인근에는 헬리콥터공장이 있는 인구 약 6만 명의 아르세니예市

가 있어, 기본적인 물자 및 노동인력을 조달받기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는 연접하여 있던 코르닐로브카농장과 합병하여 운영하고 있다.

 

￭ 바지모프카농장 

농촌지도자중앙회가 인수하여 영농을 추진하였던 체르니코프카군 내 바지모프

카 국영농장(면적 4,500㏊)을 포함하여 총 11,215ha의 농장을 2006년 4월에 아그

로상생이 인수하였다. 이 농장에는 논이 5,759ha, 밭이 2,057ha 및 초지 3,399ha

로 구성되어 있다.

￭ 루비노프카농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정도의 거리에 루비노프카 농장이 위치

하고 있다. 이 농장은 한국 농촌의 경관과 매우 흡사하게 200~300m 내외 높이의 

산들이 펼쳐져 있는 중간에 약간 경사진 평원들을 중심으로 농지가 형성되어 있다.

연해주 항카호수 북서쪽 콩과 사슴겸용농장인 루비노브카농장(23,367㏊)도 아

그로상생이 미화 25만 달러를 주고 완전 매입 후 현지인들에게 1.02％주식을 기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슴농장에서는 현재 약 395마리의 꽃사슴을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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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내에 있던 학교건물을 인수하여 개조한 후, 연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또

한 메주공장이 건설되어 있어 메주를 생산하고 있다. 곡물창고(2,000톤 규모), 건

조시설, 정선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구농장에서 건설한 것으로서 상당부분 보

수가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트랙터 30대와 콤바인 8대 등을 포함하여 114대의 

농기계를 갖추고 있다.

￭ 멜구노프카농장

멜구노프카농장은 항카이스키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약 7,058ha이다. 

이 농장은 아그로상생이 2003년 10월 15일 인수하였다. 이 농장은 4,700ha의 논

과 2,358ha의 밭을 가지고 있다.

4) 하바로브스크지역

하바로브스크지역에서는 농촌복구회가 유기농업 시행 중으로서, 고려인 및 현지

인 중심으로 500ha 규모의 곡물 및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에 의한 고

가작물로 수익성 극대화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연해주 농업협력의 현안사항 

1) 문제점

연해주 농업투자의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연환경 여건에 의한 영농 성과의 불확실성 상존

연해주는 무상기간이 짧으므로 적기에 파종하고 적기에 수확하지 않으면 어렵

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연해주의 적산온도, 무상기간 등으로 보아서는 그런대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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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이 가능하지만 적기파종과 적기수확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봄이 조금

만 늦게 온다거나(해빙), 파종기나 수확기에 잦은 비, 이른 서리는 1년 농사를 실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휴경하고 있는 넓은 땅은 많으나 토양은 생각보다 비

옥하지 못해 비료를 쓰지 않고서는 큰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지인들은 윤작을 

통하여 거름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료를 쓰기도 한다. 특히, 항카호수 

주변은 가뭄피해도 있지만 비가 약간만 와도 농기계가 밭에서 작업하기 어려울 정도

로 점질토양이 많으며 밭작물은 수직배수가 어려워 습해를 받기 쉽다. 

나) 현지 법령ㆍ제도ㆍ관습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와 불필요 비용 발생

해외농업은 그 나라의 법령, 제도, 관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기 쉬

운데 한국의 영농단체들은 회사설립 등 정식절차에 의한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몇몇 그 나라 정부관계자들과 친분으로 하는 영농이 많다. 이는 크나큰 실

패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불리한 여건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가 없고 상

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외국인 법인은 영농보조금이나 자연재해 보상을 받

을 수 없어 현지인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러시아인은 자기들도 불편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 영농단체들은 쉽게 체념해 버리는데, 제도, 관습의 차이

에서 오는 마찰과 갈등은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원리의 무

지, 원가개념 부족, 지나친 문서주의, 늦은 행정처리 등의 장애가 있다.

다) 대규모 조방농법에 대한 기술적 이해 부족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대부분 조방농법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매우 부족한 편

이다. 대다수의 한국 농업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집약농법을 기준으로 연해주의 

농업을 바라보고 이를 그러한 시각에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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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조방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현지 농업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라) 생산 농산물의 정선-건조-보관-운송-판매 과정에서의 손실 및 관련 비용 과

다 소요

밭에서 생산하여 수지를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하지

만 밭에서 농산물이 나오면서부터 정선, 건조, 보관, 운송, 판매과정을 거치면서 손

실되는 농산물과 판매할 농산물이 나오기까지의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 모든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수

확을 하였다 해도 농산물 처리가 곤란할 수 있다. 수만 톤의 곡물을 운송하고 보관

한다는 것은 시운 문제가 아니다. 연해주는 매우 작은 시장이며, 특히 곡물의 경우 

매우 좁은 시장이다. 결국 주 정부나 중앙아시아 등 내륙에서 판매하지 못하면 수

출해야만 하는데, 현지에서의 곡물 수출은 영농보다 훨씬 장애가 많고 어렵다. 대

부분의 투자자들이 최종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영농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

마) 노동력 수급 곤란 및 낮은 노동 생산성

현지의 인건비는 낮은 편이나 노동의 질과 생산성도 매우 낮으며, 양질의 대형

농기계 기사 등은 인력 이농현상, 농장피폐 등으로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고려인들은 대규모 영농의 경험이 적어 기업농 기술자로는 적합하지 못한 실정이

다. 중국으로부터 양질의 값싼 노동력이 연해주로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갖추어져야만 한다. 농장 단위의 인력은 노임이 

싸기는 하나 노동의 질이 낮고, 같은 기간에 자신의 텃밭에 파종해야 하므로 인력

을 구하기 어려워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영농하는 데 애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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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자재 구입 곤란 및 농업기반시설 노후

대부분의 농기계는 낡아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작업효율이 매우 떨어지므로 

신규로 구입해야 하는데 시베리아 지방 등 멀리서 구입해 와야 하므로 비용이 많

이 소요된다. 연해주에서도 종자를 공급하는 체계가 있으나 썩 좋지 못한 편이며 

종자는 보통 1.3~1.5배의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중국에서 우수한 종자를 들여오

기 위하여는 대부분 편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비료, 농약은 현지 구입이 가능하나 미리 예약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구입하기가 어렵다. 특히 유류가격은 생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추경

부터 파종까지 5회 정도 농기계가 동원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창고, 정선 및 건조시설 등 대형 농업시설이 필요하나 매우 낡아서 효율이 

떨어지며 신규 신축이나 보수에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벼농사를 위한 

수리시설 보수나 수평작업 등은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시설의 낙후나 농기계

의 고장은 짧은 영농기간에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

4. 연해주 농업협력방안

가. 연해주 농업협력 추진방안

대부분의 연해주지역 농업투자는 기업 차원에서 조차 순수한 상업적 목적 외에 

이념적 차원이 부가되어, 연해주 지역의 진출의 목적이 우선시 되었으나, 운영과정

에서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경영 유지의 구심력을 상실함에 따라 대부분 중

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해외농업투자가 국내 

시장과의 시세 차익 및 생산비 측면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만을 갖고 추진된 경향

이 높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투자 소요, 상업성 확보 미검증, 개도국 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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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불확실 등의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다수의 해

외농업투자가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 없이 시행된 결과, 현지에서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사례가 누적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해외 농장의 경영수지 개선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해외 생산 농산물

의 국내반입 요구는 증가되어 왔으나, 이에 따른 국내 농업에의 파급 영향 검증, 

해외농업개발 참여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필요성에 대한 검초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 따라 정부차원의 해외농업투자 지원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왔다. 

연해주 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영농사업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나타나고

는 있으나, 민간에 의한 대규모 농업투자는 대형농장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투자 자

금 조달, 기술과 경험의 부족 등으로 투자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해주

에서의 상업적 영농 여건은 매우 불리하나, 현지에 진출한 민간 투자자들은 장기적

인 관점에서 한국의 자본과 경영능력이 결합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상업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곡물 

생산외에 축산ㆍ채소ㆍ사료작물 등을 병행한 복합영농을 추천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위한 최소 면적단위는 1,500ha로 평가하고 있다. 

현지의 불리한 농업투자여건을 민간의 독자적인 투자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상당

한 시일과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민간의 연해주 농업개발 참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투자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1) 정부주도의 농업협력사업

주요 수입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직접 해외농업개발

에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법론으로서는 국내의 전문 공기관이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농지를 개발하고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여 민간에 임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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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국으로부터의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민간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확보하여 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가

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해외농업지원은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기초농업정보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밀한 농업자원에 대한 연구와 자원

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농업협력방안을 구상하여 추진한다면, 공동으로 필요한 

저장/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투자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농장 경영에는 많은 종류의 농기계가 다수 필요하나, 개별농가가 이를 구입하여 

영농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도 증가되므로 정부에서 현지 농기계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시일내에 상업성을 확보하고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내에서 연해주 농업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해외농업개발정

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가) 연해주농업환경조사

민간투자자들에게 기초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위한 목적의 연해주지역 농업환경

조사가 시행되어 온 바는 있으나, 개괄적인 환경조사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농

업 기술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해주 지역에서 체계적

으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

요하다. 현지의 농업기술 전문가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현실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각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선

행되어야만 한다. 이에는 이미 진출한 민간 투자자들의 경험과 의견도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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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범농장 조성 및 운영 

소규모의 시범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해 보는 시간적 투자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현지를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에서 

직접 개발/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의문점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투자 리스

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다) 농업기술연구개발

농업기술 및 대형농장 경영기법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물을 민간 투자

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간 부분

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이주농민 정착지원

현지에 이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

공하여 주어야 한다. 

마) 농지 임차 및 농업기반시설 투자자금 지원

현지 농지의 임차자금이나 임차 농지에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

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기

반시설 투자는 상업적 경쟁력의 확보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연해주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혜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내국

인과 같은 지위가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불리한 현지의 사회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

해서 또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에서 오는 역차별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이 뒤따라 

주어야만 조기 정착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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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농기계영농법인 설립 지원

연해주의 대규모 영농은 기계화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기존의 모든 농기계들은 

대부분 노후화되고, 작업 효율이 낮아 대부분 교체되거나 고도의 정비를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농기계 문제는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초기 정착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 하여 주기 위한 농기계 영농업인의 

설립이 필요하다.

 

2) 민간지원 농업협력사업

민간부문에서 연해주지역의 농지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단기적인 영농자금

을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하여 볼 수 있으며, 농지를 임차한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준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전문 공기관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간 투자자들이 단기 상업융자자금을 이

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자본투자를 시행하는 것은 농장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의 현지 적응력을 최대

한 확보하여 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전기가 마

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민간 투자자들이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현지의 종자

개량 및 농업개선 등의 영농기술개선 연구라던가 우리 농민들의 취약점인 대규모 

농장의 경영기법들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하여 성과를 보급해 주는 것은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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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해주 이주고려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연해주 이주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들이 이주

한 지역에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다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다양한 방법

을 통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일방적인 시혜성 지원은 

적절치 않으므로, 고려인들의 자립을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으로서 고려인들도 지분으로 참여하고 일

정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고려인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들이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동질성의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한국어 교육시

설을 확충하는 한편, 현지 러시아인들과 고려인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이 

서로 융화하며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지역별 

한국문화센터의 설립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병행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대 효과

1) 경제적 측면의 효과

해외에서 30만ha의 농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수입 농산물 중에서 콩을 재배하는 

경우 약 17% 또는 옥수수의 경우에는 약 10%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을 갖출 수 있는 면적에 해당된다. 2006년도 수입액을 보면, 콩의 경우에 1조 

2,285억 원, 옥수수 수입에는 1조 1,764억 원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농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작물을 계약 재배하는 경우에는, 

식량재고 현지 비축 효과에 의해 수입 농산물 가격 급등할 때 완충 효과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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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될 것이다. 2006년도 옥수수 수입량은 853만 톤으로서, 2007년도 옥수수 

가격이 US$131/톤에서 US$177/톤으로 톤당 US$46이 상승되어 수입액 추가 부담 

3,614억원에 달하였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곡물가격이 20~25%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사료가

격 상승에 의한 관련 축산품 및 농산품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공급기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내 소요량은 9만㎘로서 향후 20만㎘ 소요된

다고 할 때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콩 재배면적은 약 33만ha이다.

2) 전략적 측면의 효과

연해주에 대규모 농지를 확보하여 양국간에 건설적인 협력관계가 진행될 수 있

다고 하면 3국의 접경지대에 공간적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극동지역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에 유연한 대처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연해주에서의 농업개발사업은 

북한 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북한 노동력 활용 시에

는 남북경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연해주의 청정 농업환경에서 재배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여 국민 건강 보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

며, 해외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사료자원의 확보를 통해 국내의 축산물 공급 및 가

격안정이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농가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는 축산업의 안정

적 기반 확충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농업기지 

확보에 의한 탄소배출권 추가 확보 가능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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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국제곡물시장의 단기적 공급 부족과 가격폭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해외농업의 대상지역으로는 동남아, 남미, 중앙

아시아 지역과 동북아시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연해주가 

아직은 많은 유휴 농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

문에 농업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협력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이 양호하며, 지정학적인 특성을 감안

한다면 연해주 지역에서의 농업협력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해주지역에서의 농업협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일정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직접개발 방안과 민간 

투자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모두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방안을 검

토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현지 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거쳐 협력사업의 지속성에 대

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미래 인적 자원

인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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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1. 극동지역 영농진출의 의의

소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농업의 구조적인 낮은 생산성 문제는 앞으로

도 장기간 동안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개방이 진행되면

서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열세인 한국 농업의 장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입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농업문제는 한국경제

에 점점 더 큰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외 농업진출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업에 일정 부분 활로를 제공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입선

을 확보하는 한 방법으로서 정책적인 고려의 가치가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영농진출의 문제는 위와 같은 한국 농업의 문제점을 해

결하는 하나의 대안일 뿐 아니라, 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

다. 극동지역, 특히 극동지역의 남단이며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연해주 지역

에 대한 한국의 농업진출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가시적인 터전을 확보하고, 한민족(고려인)의 

이주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등 다목적의 정치적, 외교적인 의미도 있

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극동지역 농업진출의 환경과 문제점

극동지역은 러시아 전체 국토의 1/3을 점하고 있으나 인구는 불과 650만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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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곳으로서, 영농진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광활한 경작지가 존재한다. 한국

과 가까운 연해주 한 곳의 경작지만으로도 한국 전체 경작지 면적보다 더 클 뿐 

아니라, 전체 경작지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휴경 상태로 방

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대순진리회(현지 법인명: 아그로상생)가 

연해주의 항카湖 남부에서 장기(49년) 임차한 경작지들을 모두 합하면 거의 서울

시 전체 면적에 필적하는데, 이는 한국 전체 경작지 면적의 거의 1/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극동지역 정부는 한국의 농업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러시

아 정부는 외국인의 농업진출에 대해 특별한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

지만, 곡물의 경작에 필요한 대규모 농지의 임대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상

당히 관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극동지역 정부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인

들의 대규모 이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고려인들을 농업인력으로 적극적으로 고용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시도는 극동지역

의 인구증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은 모두 구소련 시기에 소련 시민들이므로 기본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이주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농업진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현지 영농사업의 낮은 수익성인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러시아의 인건비와 극동지역 농지개발에 필요

한 높은 초기 투자비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논문의 필자가 강조

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 영농진출은 일반적인 제조업에 해외투자에 비해서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 뿐 아니라, 현지의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극동지역의 

경우 광활한 토지를 효과적으로 경작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수로 등 영농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영농장비를 구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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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은 위와 같은 비용요소에다 불리한 기후조건과 상대적으로 불

량한 토질과 같은 안정적인 영농을 위협하는 추가적인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극동지역 농업진출의 수익성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로 생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영농을 통해 주로 생산

하게 되는 쌀, 콩과 같은 곡물의 경우에는 러시아 내부에서는 대규모 판로를 개척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으로 바로 수입하는 것은 엄격

한 수입제한과 높은 관세비용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영농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물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두부나 청국장 등 가공식품으로 가

공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극동지역 농업진출의 기본적인 장애요인인 낮은 수익성의 문제는 최근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전까지만해도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국제시장 가격

에 비해 20~30% 정도 비싼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의 농산물 가격 앙등으로 

인해 이러한 가격차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물의 해

외 수출과 같은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의 극동지역 

농업진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게 될 것이다.

3. 극동지역 농업진출과 남북러 3각 협력의 가능성

본 논문의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농업진출을 

남북러 3각 경제협력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으로 극동지역 농업진출의 수익성이 낮은 한 남ㆍ북ㆍ러 3각협력 사업으로서의 발

전 가능성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극동지역에 

농업진출을 하면서 북한의 노동력을 고용하려 할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들

에 대해서도 러시아 현지 노동법에 따라 최소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므로 상대적



238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으로 높은 러시아의 임금수준이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극동지역 농업

진출에 북한 노동력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

부로부터 임금수준에 대한 특별한 양허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러시

아 정부가 북한 노동력에 대한 일정한 쿼터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

부에게 이러한 양허조치는 상항한 수준의 외교적인 결단을 의미할 것인데, 예를 들

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러시아 정부가 과연 이러한 양허조치를 내려줄 의

사가 있을지는 현재로서 속단할 수 없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간의 관계가 ‘밀월’이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좋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극동지역에 진출하여 영농사업을 행하고, 한국 정부가 그 생산물

을 구입하여 이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실제로 현실화되기에는 그리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일단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 예를 들어 쌀이나 콩과 같은 곡물

의 생산비가 국제시세보다 낮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는 국제시장에서 같은 곡물을 

구입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극동지역이 

비록 북한과 인접해 있다고는 하나, 북한과의 사이에 수송인프라가 극히 열악하다

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극동지역에서 북한으로 농작물을 대규모로 수송하기 위해

서는 철도나 도로, 항만시설과 같은 수송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 역시 추가

적인 비용요소가 될 것이다. 

4. 극동지역 농업진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지원 방향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극동지역에 대

한 한국 기업들의 농업진출이 가지는 의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한국 기업들의 

극동지역 농업진출을 통해 구조저정의 위협에 처한 한국 농업의 활로를 마련하고, 

한국이 부족한 농작물의 장기적, 안정적인 도입선을 확보하며, 남북한간 화해와 평



239

제6장 극동지역 농업진출 현황과 가능성

화, 협력을 위한 레버리지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물리적인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점들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농산물 가격의 

급등 추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극동지역 농업진출이 가지는 의미는 

더 중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진출에 대

해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평가해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다. 최근 해외 농업진출의 대상지로서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데, 러시아 극동지역은 단순한 경제적 관점을 넘어 외교적, 국가전략적인 관점에서 

농업진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극동지역 농업진출의 구체적인 경제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극동지역 현지의 농작물 생산비용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 변화한 국제시장에서

의 농산물 가격과 한국의 향후 농산물 수입전망 등을 고려하여 극동지역 농업진출

의 정확한 비용과 수익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제성 분석은 한국농촌공

사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농촌공사는 이

러한 경제성 분석과 병행하여 극동지역에서의 농업진출을 위한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론적인 분석뿐 아니라 현실적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극동지역 농업진출을 러시아 정부와 양국간 경제협력의 한 방안으

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경제통상 협력

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2005)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극

동지역에서의 농업협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

회”와 같은 양국간 협의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채널을 통해서는 농업협력과 관련된 북한 노동자 활용과 관

련된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한국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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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주변국(중국, 일본, 미국)의 극동지역 정책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 서 론

17세기 이래 상업적 착취의 대상지, 아ㆍ태 지역으로의 진출 교두보, 냉전의 최

전선 등으로 자리매김을 해온 러시아 극동지역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불확

실성’과 ‘국력의 잠재력’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1)

극동지역은 러시아 정치ㆍ경제ㆍ문화 중심 도시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및 모스

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토대 및 인구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항상 변

방지역으로 존재해 왔다. 제정러시아때는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하여 연해주 지역

이 러시아 영토가 되었으나 1916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시베

리아횡단철도(TSR)가 완공될 때까지 극동지역은 “멀리 떨어진 동쪽 지방”이자 중

앙정부의 사법권은 물론 행정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아ㆍ태 국가인 미국, 일본의 부상, 그리고 중국과의 1960년대부터 이념ㆍ영

토 분쟁이 심화되면서 극동지방은 정치ㆍ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군사적 

최전선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는 1992년까지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폐쇄된 군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극동지역은 군수산업, 어업, 광산업

1) 여기서 극동지역, 즉 러시아 연방관구는 사하 공화국, 연해지방, 하바롭스크 지방, 아무르주, 캄차트

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 자치주, 추코트카 자치관구, 코략 자차관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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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업의 주종을 이루면서 소련의 주요 원료ㆍ자원 공급지로 남아 있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갑작스런 소연방 붕괴후 경제위기가 지속, 심화되고 중앙 정

치권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서 그리고 체첸사태 등 분리주의 운동이 팽배했던 90년대에는 학자들 사이에 극동

지역의 탈연방화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출범한 푸틴 

정부 들어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의 적극적 추진, 극동ㆍ자바이칼 개발정책으로 점차 불확실성이 감소되면서 극동

지역의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증대와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를 경제성장

의 견인차이자 대외관계에서 정치ㆍ경제ㆍ외교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러시아의 에

너지 전략은 풍부한 자원부존과 결합하여 극동지역의 에너지ㆍ자원 개발을 촉진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국력신장뿐만 아니라 접경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지하자원의 보고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아ㆍ태 경제권으로의 편입과 아ㆍ태 국가로서의 일

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APEC 연례 정상회담이 2012년 

아ㆍ태 진출의 관문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러시아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이어서 극동지역에 대한 접경 주변국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몽골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

고, 이들 중 주요 접경 주변국은 미국, 일본,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수

백년전 특히 표트르 대제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동진정책은 이들 국가들과 러

시아가 접경국이 된 배경이 되었다.2) 이들 접경 주변국들은 20세기는 물론 21세

기에도 세계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중심국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 3

2) 물론 러시아가 미국과 접경국이 된 것은 1867년 알레스카와 그 부속도서들을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매도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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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극동정책은 이들 국가의 대러 관계는 물론 극동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동북

아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의 통합성을 유

지하고 아ㆍ태 지역으로의 진출과 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

동ㆍ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발전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확

립,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부상하는 중국의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정치ㆍ경제ㆍ인구적 침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부상하는 중국이 극동지역을 세력권으로 확

보하는 것을 저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ㆍ경제ㆍ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목

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접경 3국의 대극동 정책은 상호 경쟁과 협력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연결되면서 역내 정세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은 비록 현 남북분단 상황에서 직접적인 접경국은 아니나 1990년 9월 30일 

수교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호혜적인 협력을 해오면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

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한반도 평화

와 통일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극동지역은 대러 협력의 가

장 우선적인 전진기지이다. 특히 극동 지역은 신정부 들어서도 계속 추진할 한국의 

에너지ㆍ자원 외교의 핵심 대상 지역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 접경국들의 극동지역

에 대한 세력경쟁 또는 경제적 진출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치ㆍ경제ㆍ안보 이

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발제문은 극동지역의 접경 주요국인 중국, 일본, 미국의 극동정책을 살펴보

면서 한국의 바람직한 극동 진출정책을 찾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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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책환경 평가

가.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 강화

러시아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 정책은 구소련 당시 고르

바초프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임을 인식해 

1986년 외무부를 기능과 지역에 따라서 재정비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을 공산권 담

당국과 일본, 한국 등 비공산권 담당국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86

년 블라디보스토크 연설 및 19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통하여 소련의 아ㆍ

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다자협력체의 창설을 제안

하였다.3) 고르바초프는 이 연설을 통하여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소련 경제를 위하여 아ㆍ태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러나 고르바초프의 동방정책은 한ㆍ소 수교, 소ㆍ중 관계의 정상화 토대 마련 등 

정치ㆍ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개혁의 부진 및 정국혼란으로 

경제적인 성과는 미미하였다.

옐친도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의 일원임을 천명하면서 수차례의 정상 방문외교

를 통하여 일본,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옐친은 1992년 11월 

한국과 중국 방문, 1993년 10월 일본 방문 등 수차례의 순방 정상외교를 통하여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즉 옐친 정부는 한국과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중국과

는 1994년 ‘건설적 동반자’ 그리고 1996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일본과는 

1998년 ‘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옐친의 건

3) 원문은 다음 문헌 참고. 鄭一永 編, 金炳璘 譯, 柳學龜 監修, 󰡔韓ㆍ러 關係와 金泳三 大統領: 러시

아의 對韓半島 關係 資料集(1986-1994)󰡕(성남: 세종연구소 1994), pp. 40-71, pp. 7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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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상과 보혁갈등의 지속에 따른 정국 혼란 및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권 약화, 경제위기의 지속, 외국인 투자ㆍ통상 관련법 미비 등으로 러시아의 동북

아 접경국가들과 동반자 관계에 토대를 둔 극동지역에서의 경제ㆍ에너지 협력 정

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러시아의 동방정책이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은 푸틴 정부에서부터

이다. 푸틴은 경제발전과 법치확립을 통한 강국건설, 그리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

서의 강대국 지위회복을 국정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취임초기 경제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유럽 경제협력 우선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

나 고유가, 경제개혁의 성과, 정국안정 등에 힘입어 국력이 신장되면서 강대국으로 

재부상함에 따라서 푸틴 정부는 공세적이고 독자적인 외교ㆍ안보 정책을 강화하였

고 이는 CIS,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 강화 및 협력확대를 지향하는 동방

정책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4) 특히 대통령 및 연방권력의 공고화에 

대한 서방세계의 비난 고조, NATO 확대 및 미국의 체코 공화국 및 폴란드에 MD 

체제 구축추진, 미국의 대중앙아ㆍ코카서스 전진정책, 미국 등 서방세계의 CIS내 

시민혁명 지원 등은 푸틴 정부로 하여금 대미 견제를 위한 중국,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 강화정책은 대북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정에서의 영향력 증대,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친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친러 CIS 국가들과의 다자ㆍ양자 협력의 확대 및 심화, 인도, 일본, 한

국 및 ASEAN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은 APEC, ARF, SCO 등 아ㆍ태 지역 다자 협력체 및 6자 

회담과 같은 다자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5)

4) 고재남, ｢러시아의 재부상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

구원; 2007년 11월 22일).
5) 러시아의 아시아,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Gilbert Rozman, Mikhail G. 

Nosov, and Koji Watanabe, eds., Russia and East Asia: The 21st Centur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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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정부의 동방정책 강화는 한편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아

시아 국가들의 대러 투자, 특히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국가들과 경제ㆍ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

다. 또한 러시아가 국가로서 추구하는 가치들(values)이 서방세계보다는 아시아 국

가들과 유사점이 많다는 점도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해 왔다. 따라서 푸틴 정부의 동방정책은 극동지역 주변국들의 극동정책을 촉진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석유, 가스 등 막대한 지하자원의 개발 잠재력

러시아 극동지역은 10개 연방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620만 평

방킬로미터로 전영토의 35.4%인 반면 인구는 670여만명으로 총인구의 5%만을 차

지해 인구밀도가 1평방 킬로미터당 1.1명에 이르는 매우 특이한 지역이다.6)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북위 60도 이상에 위치해 있어서 거주여건은 물론 지하자원 채굴 

여건도 좋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소련시대 에너지 자원은 거의 서시베리아 및 

유럽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극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

론 기타 광물자원 경우도 유사한 경로를 밟아왔다. 그러나 소연방 붕괴후 에너지와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극동지역에 부존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에 대한 탐사 및 채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영토가 넓은 만큼이나 방대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부존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전통적으로 에너지 생산지역인 서시베리아의 에

너지 부존량 및 생산량이 급감한 반면 에너지 수출 및 국내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Environment (New York: M. E. Sharpe, 1999); GEnnady Chufrin ed., Russia and 
Asia: The Emerging Security Agend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6) Nina Poussenkova, “The Wild, Wild East,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A New 
Petroleum Frontier?” Working Papers, No. 4 (2007),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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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내 에너지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90년대 말 현재 탐사된 극동지역의 부존

량은 석유는 2.5% 이하, 가스는 약 10%, 석탄은 2%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 

부존량은 약 290억 톤, 가스 부존량은 23조 입방미터, 석탄은 2.2 내지 3.5조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 에너지 원에 대한 지질학적 탐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의 80%는 사하 공화국, 연해주, 아무르주에서 생산되

고 있으며, 매장량도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총생산량은 약 

4,520만 톤이며 이 중 사하 공화국이 33.5%, 연해주가 32.1%, 아무르주가 14.6%

를 각각 생산하였다. 이들 석탄 생산량중 노천 채굴로 약 3,390만 톤, 지하갱 채굴

로 1,130만 톤을 생산하였다. 석탄의 종류는 다양하나 갈탄이 약 43%를 차지하

고 있다.7) 

한편 석유, 천연가스의 매장지는 사하 공화국, 마가단주, 캄차카주, 그리고 사할

린주에서 발견되고 있다. 극동해역에서 잠재적 부존량은 석유가 22억 3,500만 톤, 

천연가스가 4조 6,610억 입방미터, 콘덴세이트가 1억 4,300만 톤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 중 석유의 82%, 가스의 85%, 콘덴세이트의 87%가 오호츠크해 대륙붕, 즉 

사할린 대륙붕, 북 오호츠크해 대륙붕, 그리고 서캄차트카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다. 

현재 석유ㆍ가스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사하 공화국과 사할린주이

다. 이들 2개 지역에서 확인된 총매장량은 8억 900만 톤으로 이 중 사하 공화국에 

1억 5,100만 톤, 사할린주에 약 6억 5,800만 톤이 각각 매장되어 있다. 천연가스는 

사할린주에 1조 7,270억 입방미터, 사하 공화국에 1조 240억 입방미터가 매장

되어 있다.8) 

7) 원학희, 한종만, 공우석 공저, 󰡔러시아의 지리󰡕, 대우학술총서 535 (서울: 아카넷, 2002), p. 383. 
이외 James P. Dorian, “Minerals and mining in the Russian Far East,” Tsuneo 
Akaha, ed.,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Russian Far East: Changing ties with 
Asia-Pacific (New York: Routledge, 1997), chap.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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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극동지역에는 다이아몬드, 금, 주석, 비철금속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임업, 수산업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텅스텐은 러시아 총 매장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의 60를 생산되고 있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극

동지역은 러시아 총 매장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100%가 생산되고 있

다. 금의 경우, 40%가 극동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총 생산량의 55%가 생산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총 생산량 35%의 목재가 생산되고 있다.9) 

다. 극동지역의 개발계획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소련시대에

는 1930년, 1967년, 1972년, 1987년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10) 소연방 붕괴

후에도 옐친 정부는 1996년 ｢1996-2005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 장기발전 프

로그램｣을 채택하면서 여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동 지역의 개발을 추진

하려 하였으나 실행율은 10% 정도 밖에 안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운송 및 에너지 

요금 문제의 해결을 통한 동등한 사회ㆍ경제적 발전 조건의 창설, 연료ㆍ에너지 집

합체의 안정적 운영보장, 국내 및 대외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지역경제의 구조조

정, 아ㆍ태 지역으로의 동 지역 통합, 주민의 정착과 생활수준 향상 등과 같은 지

역개발 정책을 담고 있다.

푸틴 정부는 동 개발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사회ㆍ경제적 효과가 기

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동 계획을 수정한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 및 사

회발전｣ 연방 특별 프로그램의 수정안을 채택, 승인하였다. 즉 푸틴 정부는 동 계

8) 상게서, 각각 p. 386 & 6장(Takashi Murakami, “The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problems 
of energy production in the Russian Far East”).

9) Nina Poussenkova, op. cit., p. 6.
10) 韓鍾萬, 成源鏞,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ㆍ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1); 李載榮, 李哲元, 申鉉俊, V. D. Kalashnikov,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

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pp.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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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2010년까지 연장하면서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

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연방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푸틴 정부는 2003년 8월 

｢에너지 전략 2020｣을 에너지 산업에 대한 발전전략으로 채택함으로써, 동 전략과 

더불어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개발 프로그램의 특징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만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ㆍ태 지역은 물론 전 지구적 차원의 개발 전략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동 

프로그램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을 아ㆍ태 지역 경제에 통합시키는 조치와 국가간 

협력 증진, 국제운송로의 확충, 석유ㆍ천연가스의 개발, 수출 송유관 및 가스관 건

설 등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06년 12월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의 저발전 지속, 인구 감

소 및 중국인의 불법유입이 극동지역에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 수립을 위한 국가위원회(위원장: 프라드코프 전 총리) 설립을 지시

하였다.11) 그 결과 2007년 1월 27일 ‘극동문제 담당 국가위원회’가 출범하여 정부

관리, 경제ㆍ사회 학자 등 전문가 및 기업인들로 구성된 2개 작업반, 즉 극동ㆍ시

베리아 발전계획 관련 투자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 선정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준비, 사전작업 실시 및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개최를 위한 발전계획 작

성을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푸틴 정부는 2007년말 현재 ｢208-2013 극동ㆍ자바이칼지역 개발계획｣을 입안

중인데,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로 이는 에너지ㆍ자원 기간시설에 55억 달러, 운송 

인프라 건설에 88억 달러, 블라디보스토크 개발에 55억 달러 등을 사용할 예정이

다. 추진 방향은 첫째, 경제성장 환경 저해 제거,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극대화, 

첨단 제조업의 현대화 등과 같은 국가경제 3대 목표에 기반한 개발 추진; 둘째, 극

11) 외교통상부 러시아ㆍCIS과, ｢러시아의 ‘2013년까지의 극동ㆍ자바이칼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 
개요｣ (200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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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분야별 주요사업

가. 2012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 유치 인프라 건설

   ㅇ 회의장 주변 도로, 교량, 항만 건설 등 블라디보스토크 발전 계획

   ㅇ 극동지역내 항만특구(나홋카, 보스토치니항) 개발

※ 2012 APEC 정상회의 블라디보스토크 유치(07.9월 결정) 관련 주요 투자사업

- 교통 물류 인프라 건설 : 국제공항 시설 및 활주로 개보수, 신규도로 

및 교량건설

- 회의장, 호텔 및 주택건설 : 국제회의장(7,000석), 박람회의장, 
호텔(1만객실 규모), 체육문화시설 및 레저관광특구 조성 등

- 산업시설 : 극동송유관, 정유ㆍ화학, LNG 및 상업용 경비행기 생산시설 등

나. 철도, 도로, 항만 등 주요 운송인프라 구축

   ㅇ TSR/TKR 연결사업, 바이칼ㆍ아무르 철도(BAM)와 아무르-야쿠치야 철도 

연결망 건설 등

   ㅇ 치타-하바로프스크-나호트카 연결 자동차 도로 건설, 주요 철도노선 인접 자동차 

도로의 개보수 등

   ㅇ 주요 항만 개보수 및 국경터미널 사업 개발 등

다. 에너지 개발 및 석유ㆍ화학 등 산업복합단지 건설

   ㅇ 동시베리아 송유관건설(4,300㎞, 135억 달러, 타이쉐트-나호트카)
   ㅇ 가스관 건설

   ㅇ 산업복합단지(석탄, 화학가스 복합단지) 건설

라. 광물 개발 및 임업, 농업, 어업 협력

   ㅇ 석탄, 우라늄, 철광, 금광 등

- 철광산 콤비나트(33억 달러, 사하)
- 광산개발 및 철광석 처리단지 개발(아무르주)

   ㅇ 셀룰로즈-펄프공장(14억 달러, 하바롭스크)

마. 환경, 교육, 의료 인프라 건설

   ㅇ 병원(종합병원, 소아병원, 결핵요양원, 한방병원, 암센터 등) 건립

   ㅇ 학교 건설

   ㅇ 상하수도 건립, 쓰레기 처리 공장 등 정화시설 등

   ㅇ 아무르 강변 보강공사 등

동ㆍ시베리아 지역의 아ㆍ태 경제로의 통합; 셋째, 에너지ㆍ광물, 어업, 임업개발, 

철도ㆍ도로 등 물류망 확충을 통한 자생적 경제성정 확보; 넷째, 교육ㆍ의료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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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주민 정착 유도 등이다.

푸틴 정부하에서 채택된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은 극동지역의 발전을 도모

함은 물론 러시아의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확대와 주변국들의 개발 참여의 기회

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 개발계획은 극동지역이 중국

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12)

라. 극동지역의 당면문제들13)

극동지역은 과거 소련시기 원료 생산지이자 미ㆍ일 동맹에 대항하는 군사ㆍ정

치적 전초기지로서 일부 군수산업만 발달했으며, 경제적 여건 및 인프라가 여타 지

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따라서 소련시기 연방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한 경제였으며, 그 결과 소연방의 붕괴와 90년대 경제위기의 지속은 다른 지

역보다 극동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4) 

실제로 러시아 경제여건이 푸틴 정부 들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자

원 분야 및 수출지향형 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 그 결과 

전국적 차원의 GDP 성장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대한 신규 투자의 부진에 의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한편 극동지역내 경제발

전의 정도도 매우 불균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에서 볼 때, 극동지역은 시베리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후반부

터 광업이 제조업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산업부문별 불

12) 일부 학자들은 푸틴 정부의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이 중국의 이들 지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rgei Blagov, “Balancing China in 
the Russian Far East”(2007. 4. 2) http://www.isn.ethz.ch (검색일: 2008년 1월 8일). 

13) 본 절은 다음 문헌을 주로 참고하였음. Nina Poussenkova, op. cit., pp. 9-11.
14) 정여천, ｢러시아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의 경제현황과 한ㆍ러 협력의 중요성: 한국의 시각｣, 󰡔극동ㆍ

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과 한ㆍ러 협력󰡕,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 주최, 
“한ㆍ러 경제협력 세미나”(2006년 11월 22일, 서울)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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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양 지역은 여타 러시아 지역을 위한 원료 공

급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종의 내부 식민지형 경제발전을 경험해 

오고 있다. 극동지역의 경우, 기계생산 및 금속가공 산업은 오직 연해지방, 하바롭

스크주, 아무르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극동지역 수출에서 

기계류 및 그 부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3%로 급감

했으며, 원강 및 원목 수출이 주요 수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은 물론 거주 지역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지나는 지역에 집중되어 여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거주 인구의 희소성 및 감소는 노동력의 부족, 특히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그 결과 극동지역에 신규 첨단산업 단지의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푸틴 정부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인구감소 현상을 심

각한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02

년 사이에 극동지역의 인구가 사망 및 타 지역으로 이주자를 포함 800만 명에서 

670만 명으로 16%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적 감소율인 4%의 4배를 기록하였

다. 한편 동기간 동안 인접 국가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점증하였다. 극동지역 연

방관구의 대통령 대표인 이스하코프(Kamil Iskhakov)는 2006년 극동지역의 인구

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지방 기업들의 필요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하여 CIS나 중국, 

북한 등 인접국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수입은 단기적으로 유익할 수 있으나 중장기

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극동지역이 냉전의 전초기

지로서 군수산업을 발전시킴에 따라서 중공업 및 방위산업에 종사할 남성 노동자

들의 부족 현상을 보인 반면 여성들이 일할 직장의 부족으로 여성실업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물론 1990년대 이들 산업의 생산량 감소 및 방위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서 남성들의 실업률도 증가하였다.

또한 극동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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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에서 추코트카주는 러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유태인 자치

주는 49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1인당 소득에서 상위 랭킹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가령 사하 공화국은 4위, 사할린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2007년 5월의 경우 극동지역의 평균 임금은 1만 6천 루블로 러시아 전체 평균

임금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극동지역은 경공업 및 식품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물류비용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여타 지역에 비하여 비싼 편

이다.

한편 극동지역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에너지 위

기를 겪었으며, 현재에도 연 700만톤 상당의 석유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여

타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극동지역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푸틴 정부 들어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

한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파생된 지방 산업 및 자원에 대한 통제 또는 소유권을 둘

러싼 정치적 갈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사하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생산 독점회

사인 ALOSA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분을 늘리려 하자 2005년 하반기 ‘사하 인민

전선’(Popular Front Yakutiya)과 ALOSA가 회합을 갖고 사하 공화국의 자산인 

ALOSA를 연방자산화할 경우 다이아몬드 채굴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산업 및 특정 광산업의 소유권 및 관할권을 둘러싼 연방ㆍ지방 정부간 

갈등은 지방 행정당국 지도부의 연방정부 해당 부처에 대한 로비능력과 자신들의 

기업이익을 보호, 확대하려는 금산그룹들(financial and industrial groups)의 능력

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결과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를 조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극동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환경문제와 석유, 천연가스 수송을 위

한 인프라 문제이다. 특히 극동지역의 환경문제는 심각한데, 이는 소련시기 중앙정

부가 환경오염 주범 산업 및 기업들을 러시아 유럽지역에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

으로 이전하였고, 소연방 붕괴후 이들 환경오염 산업들이 도산하거나 부실화되면

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공장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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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려고 해도 지역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치 또한 

쉽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은 생산될 석유 및 천연가스를 운송할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석유와 가스 생산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려고 해도 이를 운반할 수단이 부

족하고,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려고 해도 수익성이 떨어져 기업들이 매설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극동지역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90년대 러시아의 유럽지역과 경제적 연

대가 붕괴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단시일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푸틴 정부

는 이들 당면한 문제들이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민통합 및 연방통

합성 유지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인식, 이

를 극복하기 위한 상기와 같은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3. 주요국의 극동정책

가. 중국

1) 양자관계의 발전

러ㆍ중 관계는 고르바초프의 1989년 북경방문을 계기로 관계정상화의 물코를 

튼 이후 외교관계의 정상화(1991. 12), 건설적 동반자 관계의 확립(1994. 9), 전략

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1996. 4)되었다. 이러한 양자 관계 발전속에서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하이 포럼’ 출범(1996. 4; 2001년 이후 SCO), ｢중ㆍ러 선린ㆍ우

호 협력조약｣ 체결 (2001. 7),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2005. 7), 그리

고 ‘러시아의 해’(중국) 및 ‘중국의 해’(러시아) 지정(각각 2006, 2007), SCO 차원

의 합동군사훈련 실시(2005, 2007) 등과 같은 정치ㆍ외교ㆍ군사적 성과를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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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5)

양자관계가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이렇게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된 

것은 양국이 상호 관계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양국은 

국제관계의 민주화, 다극화된 국제질서 및 다양한 형태의 발전모델의 지지, WMD 

비확산, 유엔 개혁 방안에 대한 공통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접경국가이자 

세계적 강대국으로서 경제이익(에너지, 경제ㆍ통상 협력), 안보이익(국경안정, 반테

러ㆍ분리주의ㆍ극단주의 척결, 방산협력), 정치이익(내정간섭 불용, 국가통합성지

지)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즉 잠재력에 못 미치고 있는 경제ㆍ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최고위급 지도

부 주도의 양국관계 발전, 대미 견제 노선 및 정책의 차이, 아시아 정책에서의 미

묘한 차이(인도와 파키스탄간 분쟁, 대북 정책), 중국인의 러시아 불법유입 문제 

등은 향후 양국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16)

2) 극동정책의 목표와 현황

최근들어 중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고위급 인사들

의 잦은 극동방문이 증명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당시 국가인민대회 

의장(Li Peng)이 소연방 붕괴후 처음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였으며, 2002년 

7월에는 부총리(Li Lanqin) 또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2004년 5

15) 러ㆍ중관계의 발전과정 및 한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다음 문헌 참고. Gilbert Rozman, 
“Sino-Russian Relations: Will the Strategic Partnership Endure?” www.demokratizatsiya. 
org/Dem%20Archive/Dem%2006-02%20rozman.pdf (검색일: 2007년 12월 3일); Joseph 
Y.S. Cheng, “Challenges to China’s Russian Policy in Early 21st Centur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4.4 (2004), pp. 480-502.

16) 이와 관련 다음 문헌 참고. Richard Weitz, “Why Russia and China Have Not Formed 
An Anti-American Alliance,” Naval War College Review, 56. 4 (Autumn 2003), 
pp. 39-61; Sherman Garnett, “Challenges of the Sino-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1), pp.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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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국가인민대회 상임위 의장(Wu Bangguo)이 모스크바 방문길에 하바롭스크

를 방문하였다.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방문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강

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극동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 중국은 러시아 극동 접경지

역의 평화와 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호혜적인 선린ㆍ우호 협력 관계를 강

화시켜 양국간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중국

은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이 안정적인 석유 및 기타 천연자원 공급지는 물론 극동지

역과의 경제ㆍ통상 관계의 강화를 통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경제ㆍ통상 협력이 촉

진되기를 원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중국은 극동지역이 미국, 일본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어 중국에 대한 미ㆍ일의 포위

전략이 구체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가) 국경문제의 해결

중국과 러시아는 4,300㎞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17세기 접경국이 

된 이래 국경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중국은 국경문제의 해결이 없이 가장 긴 접경

국이자 군사강국인 러시아와 선립ㆍ우호 협력 관계의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소연방 붕괴후 대러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접촉을 적극 추진하였다.17) 그 결

과 1996년 4월 상하이에서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약 7,400㎞에 국경선의 획정과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하였다. 당시 양국 정상들은 연례 순회 정상회담을 개최

키로 합의한 후 국경획정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필요한 조치들을 양자ㆍ다자간 협

17) Neville Maxwell, “How the Sino-Russian Boundary Conflicts Was Finally Settled: 
From Nerchinsk 1689 to Vladivostok 2005 via Zhenbao Island 1969,” Iwashita 
Akihiro ed., Eager Eyes Fixed on Eurasia, VoL. 2: Russia and Its Eastern Edge 
(Hokkaido University, Salvic Research Center, 2007), pp. 4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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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중ㆍ러 양국은 2004년 10월 북

경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4,300㎞에 달하는 국경선 획정안에 합의하였다. 현재 러ㆍ

중 양국은 국경문제를 99% 가량 해결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나) 중국인 불법 체류 문제의 해소

역사적으로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19세기 말 현재 

극동지역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들은 한인 등 여타 아시아인들과 더불어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하여 추방되었으며, 

고르바초프 시대 때 중국인, 북한인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 중국인의 극동지역내 불법 유입 및 불법 체류문제가 양국

간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였다.18)

특히 1990년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극동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1999년 

716만 명, 2002년 670만 명으로 급감하자 일부 러시아 학자 및 정치인들은 인구 

희소지역인 극동지역이 중국인의 유입으로 인구적으로 ‘극동지역의 중국화’ 

(Sinification of Far East)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였으며, 이는 1990년대 초

부터 미국, EU 등 서방세계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중국위협론과 맞물려 러시아 내 

대중국 위협인식을 더욱 증폭시켰다. 특히 극동지역에 인접한 동북 3성의 인구가 

1억 1,000만명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폭발적 성장세와 더불어 경제적, 

인구적으로 극동지역이 중국의 사실상 지배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내 중국위협론이 양국간 선린ㆍ우호 협력에 기초한 전략적 동반

18) 러시아내 중국인의 불법 체류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 문헌 참고. Vladimir Portiakov, “New 
Chinese Immigrants in Russia: Summing Up,” Far Eastern Affairs, Vol. 32, No. 2 
(April-June 2004), pp. 8-20; Mikhail A. Alexseev & C. Richard Hofstetter, “Russia, 
China, and the Immigration Security Dilemm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Spring 
2006), pp. 1-32;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의 중국이민: 중국인 위협론을 중심으로｣, 󰡔시베리

아 극동연구󰡕 제3호 (2007), pp. 192-23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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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계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한편으로는 중국위협론

을 불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의 합법적인 체류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ㆍ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즉 중국은 러시아내 체류하는 중국인

의 수가 일부 러시아 보도가 주장하는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명

에 달하며 이들중 극동지역에 20만 명 내외의 중국인이 체류하며, 이들 중국인들 

상당수가 장기 체류자이기보다는 국경무역 등 상업활동을 위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7월 체결한 ｢중ㆍ러 선

린ㆍ우호 협력 조약｣ 20조에서 양국이 “자국 영토내에서 상대국 국민들의 불법 이

동을 포함한 불법 이민을 통제”19)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양국은 

2000년 11월 “러시아내에서 중국인 그리고 중국내에서 러시아인의 임시 고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001년 2월 발효되었다.

다) 경제ㆍ통상ㆍ에너지 협력 확대

중국의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의 지속은 에너지, 원자재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고, 그 결과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 원자

재 공급선 확보를 위한 에너지ㆍ자원 외교를 강화시키고 있다.20) 중국의 에너지ㆍ

자원 외교의 우선적인 대상은 접경국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이다.

푸틴 정부는 2003년 ｢에너지 전략 2020｣을 채택하는 등 에너지를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외화획득의 주요 원천으로 삼아, 석유,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소련시대 서시베리아 및 유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개발이 안된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의 석유 및 천연가스를 개발해 일부는 국내

19) “Treaty of Good Neighborly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ussian Federation” Xinhua (July 16, 2001).

20) James Tang, “With the Grain or against the Grain?: Energy Security and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Hu Jintao Era,”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ober 2006); 
Xu Kinhua, “China’s Energy Diplomacy and Its Implications for Global Energy 
Security,” FES Bring Paper 13 (Augu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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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들에 공급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05년 현재 중국은 국내소비 40%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60%는 중동으로부터 온다. 중국은 2020년경 약 60%의 석유를 외국으로 수입

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는 이러한 에너지 수입원의 주요한 국가이다. 인접국인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은 중국으로 하여금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 및 미국

이 통제하고 있는 해상루트가 블록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21)

중국은 이러한 푸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활용하여 대러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

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펴오고 있다. 즉 중국은 동시베리아 지역의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을 한국, 러시아와 함께 구성, 안정적인 가스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러시아가 UGSS를 도입해 

국내용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무산되었다. 또한 중국은 앙

가르스크에서 생산된 석유를 공급받기 위한 송유관 건설사업에 일본과 경쟁, 승리

함으로써 현재 앙가르스크－스코보로디노－다칭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사업이 진

행중에 있다.22) 동시베리아 유전개발과 동 송유관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중국은 2008년부터 연간 최대 2,000톤의 동시베리아산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극동지역의 경우, 중국의 Sinopec은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와 

2006년 8월 사할린-III 프로젝트 베닌스키 블록의 유전시추를 시작했다.23) 따라서 

21) Ni Xiaoquan, “China’s Security Interests in the Russian Far East,”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the 21st Century: Partners in the “Community of Asia”, Vol. 1 
Crossroads in Northeast Asia ed. by Iwashita Akihiro (Sapporo: the Slavic Research 
Center, 2005), p. 61.

22)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ㆍ일 경쟁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 참고. 우평균,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의 일본-중국간의 경쟁과 한국에의 시사점｣, 󰡔시베리아극동연구󰡕(2005, 창간호), pp. 212-246;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the 21st Century: Partners in the “Community 
of Asia”, Vol. 1 Crossroads in Northeast Asia, ed. by Iwashita Akihiro (Sapporo: the 
Slavic Research Center, 2005), chap. 1.

23) 李載榮, 李哲元, 申鉉俊, V. D. Kalashnikov,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pp. 100-101. 또한 조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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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중국의 러시아 극동 지역별 투자 분포25)

1997-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극동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하 공화국 - - 68.69 - - - -
연해지방 72.38 89.24 25.04 3.91 17.37 11.33 9.11

하바롭스크주 3.97 - - 91.12 74.35 76.07 67.35
아무르주 16.85 2.84 0.15 2.12 3.31 7.37 7.57

캄차트카주 - - 5.66 - 0.01 0.02 0.68
마가단주 - - - - - - -
사할린주 - 5.24 - - 0.97 - 6.08

유대인 자치주 6.80 2.69 0.46 2.85 3.98 5.21 9.21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에너

지 협력 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및 교역은 중국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나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대러 수출 및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

다. 즉 2005년 기준 중국의 대러 교역은 수출 132억 달러, 수입 159억 달러를 기

록하고 있으며, 이 중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32.9%, 전체 수입

의 42.4를 기록해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입의 경우, 중국

은 극동에서 주로 공산품, 식료품 등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목재 등을 수입하고 있

다.24) 

중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국, 일본보다 저조한 편이나 최근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중국의 대극동 투자규모는 2000~05년 사이에 전체 외국기업의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관계: 극동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베리아 극동연구󰡕, 제3호

(2007 여름), pp. 161-191 참고.
24) 상게서, pp. 102-103.
25) 李載榮, 李哲元, 申鉉俊, V. D. Kalashnikov, 상게서, p.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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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 0.4%가 안 되었다. 중국의 극동지방에 대한 투자는 접경지역인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에 집중되고 있다.

표 7-3. 중국의 러시아 극동 투자 동향2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투자규모(백만 달러) 2.1 1.9 15.8 13.4 9.2 20.2

극동전체 외국인 투자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0.36 0.25 1.39 0.47 0.18 0.34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나. 일본

1) 양자관계의 발전

러ㆍ일 관계는 냉전시기 일본의 ‘정경일치’ 원칙 고수에 따라서 큰 관계진전이 

없다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에 입각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정책에 따라서 점

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즉 일본은 여타 G7 국가들의 대소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응하여 정치와 경제 양분야에서 관계를 동시에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대균

형’ 노선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86년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일본 방문

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다.27) 이후 소련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고르바초프가 1991년 4월 일본을 방문, 영토문제 해결을 포함한 평화조

약의 필요성과 경제, 통상, 과학ㆍ기술 분야에서 건설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

자는 ‘소ㆍ일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소연방 붕괴후 옐친 대통령은 국내사정으로 한차례 방문을 연기한 끝에 1993년 

26) 상게서, p. 103.
27) 김덕주, ｢러ㆍ일 관계의 현황과 발전 전망｣, 현지정책연구 시리즈 2007-1(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

구원, 200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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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동경을 방문하여 북방 4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동경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내에서 민족주의 발흥, 체첸문제의 발생, NATO 확대 등으로 국익중시의 외

교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동경선언 이행을 위한 러ㆍ일 협상이 큰 진전

이 없었다.28)

러ㆍ일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들어 양국내 외교정책 환경

이 변화되면서부터이다. 러시아에서는 1996년 1월 유라시아주의자이자 다극주의 

외교를 중시하는 프리마코프가 외무장관을 맡으면서 중국, 일본 등과 관계를 중시

하는 아시아 외교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도 대러 관계를 중시하는 

하시모토 내각이 들어서면서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을 중시하는 ‘유라시

아 외교’(Eurasian Diplomacy)를 강화시키기 시작하였다.29) 당시 하시모토는 일ㆍ

러 관계 개선을 21세기를 준비하는 최우선 외교라고 주장하면서 ‘신뢰, 상호이익, 

장기적 관점’이라는 3원칙에 입각하여 대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1997년 11월 러ㆍ일 정상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갖

고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옐친ㆍ하시모토 플랜’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즉 일본의 극동ㆍ시베리아 진출정책을 적극화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동 플랜은 첫째,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협력; 둘째, 러ㆍ일 투

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개시; 셋째, 러시아의 APEC 및 WTO 가입에 대한 

일본의 지지; 넷째, 러시아 극동의 수송 시스템 정비 및 시베리아 철도 근대화 지

원; 다섯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여섯째, 러시아의 기업경영자 양성 

등과 같은 협력사항을 포함하고 있다.30)

28) 고재남, ｢푸틴 정부의 對일본 정책과 러ㆍ일 관계 전망｣, 󰡔新亞細亞󰡕 (Winter 2000), pp. 
10-17.

29) Komura Masahito, “Japan’s Eurasian Diplomacy: New Perspective in Foreign 
Policy,” Japan Quarterly (January.March 1999), pp. 4-9.

30) 고재남, 전게논문,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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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 총리로선 25년만인 1998년 10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오부치 총리는 

옐친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창조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

가기로 합의하였다. 동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옐친ㆍ하시모토 플랜’에서 제안한 

투자보호협정을 체결, 서명하였으며, 기타 경제 실무분야의 협력에 관한 10여개를 

문서를 채택하였다. 한편 동 회담에서는 러ㆍ일 합동위원회 틀내에서 국경획정위

원회 및 북방도서에 대한 공동 경제활동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북방 4도 반환을 둘러싼 이견으로 양국관계가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등장한 

고이즈미 총리는 2003년 1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중층적 접근을 보다 발전시킨 ‘일ㆍ

러 행동계획’(Japan-Russia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31) 이 행동계획은 첫째, 중

층적이며 전면적인 대화 추진을 통한 정치적 대화의 심화; 둘째, 곤란한 과거 유산

의 극복과 광범위한 일ㆍ러 파트너십의 새로운 지평선의 개척을 통한 평화조약 교

섭 지속; 셋째,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대화와 행동의 추진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구; 넷째, 신뢰, 행동, 상호이익에 기초한 무역ㆍ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발

전; 다섯째,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방ㆍ치안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여섯째, 

상호 이해와 우호 심화를 위한 문화와 인적 교류의 진전 등 6가지 분야로 구성되

어 있다. 현재 양국은 이 행동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합의, 추진

해 오고 있다.

특히 양국 수교 150주년을 기념해 100명 이상의 러시아 재계인사를 대동하고 5

년만인 2005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그 동안 조인된 협정 및 문서를 

기반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면서 “반테러 협력 분야에서

의 행동 프로그램”, “에너지 분야에서의 장기적 협력의 기본적 방향성” 등을 포함

한 경제 및 실무 분야에서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는 12개 문서를 채택하였다.32)

31) “Japan-Russia Action Plan” www.shaps.hawaii,edu/fp/japan/r_j_ja_20030113.html 
(검색일: 2007년 12월 2일).

32) 김덕주, 전게논문,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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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은 잦은 총리 교체에도 불구하고 APEC, G8 정상회담을 통하여 상호 

신뢰구축 및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모색하면서 이미 체결한 ‘일ㆍ러 액션플

랜’을 실천하기 위한 대러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2) 극동정책의 목표와 현황

일본의 러시아 극동정책의 목표는 북방영토 반환을 통한 평화조약의 체결, 에너

지ㆍ자원 협력 등 경제ㆍ통상 협력의 확대, 국경지역의 안정과 한반도를 포함한 동

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억제 

등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가) 북방영토 반환을 통한 평화조약의 체결

제2차 대전후 소련의 강제 점령으로 야기된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사이 오호츠크해 상에 위치한 에토로후, 쿠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둘러싼 영토분쟁은 소련시는 물론 현재에도 러ㆍ일간 전면적 협력관

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3)

일본은 1956년 9월 ‘일ㆍ소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소련과 국교회복 및 전쟁종

결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평화조약을 통하여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려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즉 당시 일본은 소련의 하보마이, 시코탄 반환을 통한 평화조

약 체결을 협상안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1960년 ｢미ㆍ

일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소련이 북방 4도 반환조건

으로 제시한 외국군대의 철수조건을 일본이 수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무산되었다.

33) 남쿠릴 4도 또는 북방 4개도서를 둘러싼 러ㆍ일간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는 많음. 국내문헌의 경

우, 윤영미, ｢러ㆍ일 영토분쟁 쟁점과 전망: 러시아 정치엘리트의 인식을 중심으로｣, 󰡔시베리아극

동연구󰡕 제2호(2006), pp. 28-51; 이영형, ｢러시아ㆍ일본간 영토분쟁에 대한 일본 역대 수상의 

고민-미국의 지정전략에 편승된 일본의 對쿠릴열도 접근전략이 주는 의미｣, 󰡔시베리아극동연구󰡕 
제2호(2006); 홍완석, ｢러ㆍ일 북방영토분쟁: 그 역사와 전망｣, 󰡔동북아연구󰡕 제5권 (2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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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련의 태도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미ㆍ일 동맹이 지속됨에 따라서 냉전시

기 북방영토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대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과 지원 정책은 소련의 양보를 얻어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일본은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방영토가 반환될시 대대적인 경제지원 

및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소련은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을 

일본에 보내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시켰다. 그 결

과 1991년 고르바초프 방일시 채택한 ‘일ㆍ소 공동성명’에서 영토문제는 양국간 

평화조약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간 해결해야 할 영토문제

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옐친의 방일시 채택된 ‘동경선언’은 영토

협상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으나 양국간 현격한 입장차이 및 러시아 국내적인 반

발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

한편 하시모토 내각이 들어서면서 기존 북방영토의 일괄반환만이 러ㆍ일 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북방영토 입구론’에서, 중층적 접근을 통해 모든 관계를 개선시

켜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를 통한 영토문제를 해결한다는 ‘북방영토 출구론’으로 영

토문제를 위한 해결전략이 변화되었다. 이후 옐친 대통령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정

상회담에서 2000년까지 평화조약의 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함으로써 

영토문제의 해결에 기대감이 제고되었다.34) 

이후 일본은 국경획정과 영토반환을 분리해 접근하면서 에토로후 북쪽 해양을 

경계로 국경선을 획정하여 북방 4도에 대한 일본 주권을 인정하면 러시아의 북방 

4도에 대한 잠정 지배를 인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오부치 총리는 가와

나 회담에서 일본측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푸틴 정부가 러시아 주

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복귀함에 따라서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다.35)

34) 김덕주, 전게논문, p. 20.
35) Hiroshi Kimura, “Putin’s Policy Toward Japan: Return of the Two Island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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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등장한 모리 총리는 북

방 4도중 ‘일ㆍ소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시코탄과 하보마이 두 섬의 반환 협

의와 나머지 두 섬인 에토로후, 쿠나시리에 대한 귀속협의를 병행하여 추진하자는 

‘동시 병행협의’를 제안하였다. 모리 총리에 이어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는 “4도 일

괄반환과 평화협정의 체결” 원칙을 강조하였고, 러시아에서도 국익중시의 강대국

주의 외교가 강화됨에 따라서 이후 양국간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나) 에너지ㆍ경제 협력의 확대 

일본은 소련과 1950년대 추진된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

정 정도의 경제협력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천연자원이 풍부

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경제진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즉 1974년 “남

야쿠토 원료탄 개발 프로젝트” 및 “제2차 극동 산림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합의하

였다. 일본 정부는 양 프로젝트에 9억 5,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고, 이는 

1970년대 후반 양국 무역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들어 일

본 정부의 정경불가분의 정책 채택 및 소련의 1979년말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따른 

대소 제재로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1980년대 초 일본의 대소 

수출이 연 3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호조를 이루었다. 한편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따른 서방세계의 대소 경제제재 해제로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이 급성장을 이룰 것

으로 기대했으나 소련의 전환기적 경제상황과 일본의 신중한 경제진출 태도로 괄

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과 투자가 급신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푸틴 정부들어서

부터이다. 실제로 양국간 교역량은 200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6년에는 137억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의 대

More?” Demokratizatsiya (Spring 2001), pp. 27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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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일본의 러시아 극동 지역별 투자 분포38)

1997-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극동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하 공화국 0.1 - - - 0.1 11.1 63.2
연해지방 70.8 11.3 14.3 7.5 4.6 66.5 17.8

하바롭스크주 8.7 3.0 2.8 0.8 0.2 5.2 5.8
아무르주 - - - - - - -

캄차트카주 5.4 3.6 5.3 2.7 0.8 9.5 1.4
마가단주 1.5 - 1.7 1.1 0.2 - 0.01
사할린주 13.5 82.1 75.5 87.9 94.1 7.7 12.5

유대인 자치주 - - - - - - -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러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데, 예를 들어 2003~2004년에 연 200% 증가율을 보였

고, 2005년, 2006년에는 각각 30~60%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 현재 일본의 

대러 수출액은 70억 달러로 러시아는 일본의 제20위 수출 대상국이었다.36) 

한편 일본의 대러 투자는 1997년 11월 러ㆍ일간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옐친-

하시모토 플랜’이 마련된 후 1998년 양국간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면서 점차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99년 러시아 정부 등기부에 일본계 기업 220개사가 추

가로 등록되었다. 일본의 대러 투자는 2004년부터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 

2005년에는 전년도의 두배인 9,500만 달러, 2006년에는 1억 6,000만 달러를 초과

하였다. 특히 2005년 6월에는 토요타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공장을 착공

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대러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37)

극동지역은 일본의 주요 에너지 및 경제협력의 대상지역이다. 이는 지리적 인접

성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극동지역과의 교역은 2003년까지 부진하다가 

36) 김덕주, 전게논문, p. 26.
37) 상게논문, p. 29.
38) 상게서,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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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2005년도 대러 교역량은 107억 달러인데 

이중 극동과의 교역이 약 35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3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극동의 전체 교역중 일존의 비중도 전체 수출의 23.7%, 전체 수입의 33.4%에 이

르고 있다.39) 

일본의 대러 투자는 최근들어 급감하고 있으나 극동지역은 여전히 일본의 대러 

투자 우선 지역이었다. 일본의 극동투자는 2003년 사할린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에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약 8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외국인 투자의 

약 30%에 달하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표 7-2]와 같이 2005년에는 7,582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1.2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소지역 투자 대상도 연

해지방, 사할린, 사하 공화국 순으로 이동하고 있다.40) 

표 7-5.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투자액(백만 달러) 103.76 207.64 265.59 833.47 57.29 75.82

극동 전체 외국인 투자액중 일본의 비중 17.98 27.07 23.27 29.28 1.13 1.28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에너지 협력의 경우,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와 동시베리아와 태평양을 잇는 파

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사할린 프로젝트는 현재 9까지 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일본 Mitsui(25%), Mitsubishi(20%)가 Shell(55%)과 사할린 

II 프로젝트에 1994년부터 공동으로 투자,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동 프로

젝트에는 2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130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동 프로젝트의 가채 매장량은 가스 17.3조 입방미터, 석유 10

39) 李載榮, 李哲元, 申鉉俊, V. D. Kalashnikov, 전게서, p. 88.
40) 상게서,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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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배럴로 추정되는데, 석유는 1999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였고, 가스는 미국, 일본, 

한국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정부가 2006년 9월 환경문제

를 빌미로 공사를 중단시킨후 3개사가 지분을 절반씩을 가즈프롬(Gazprom)에 양

도하는 조건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사할린 II 

프로젝트의 소유 지분율은 가즈프롬 50+1%, Shell 27.5%, Mitsui 12.5%, 

Mitsubishi 10% 등이다.41)

한편 일본은 러시아가 이르쿠츠크 유전지대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아태지역으로 

수출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자 이를 태평양으로 연결, 자국이 이를 수입하

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파이프라인 노선을 둘러싼 중ㆍ일간 대러 

에너지 외교가 치열해 졌다.42) 일본은 2002년 말부터 모스크바와 극동지역 도시

들을 방문하면서 수십억불의 차관을 비롯한 다양한 제안을 하였으며, 2003년 5월 

러시아를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앙가르스크와 나호트카 노선을 공식적으로 제안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파이프라인 노선은 2단계로 건설될 예정이며, 제1단계 공

사인 앙가르스크-스코보로디노-다칭을 연결하는 노선이 건설중에 있다. 그리고 제2

단계 공사인 스코보로디노-나호트카 노선은 석유 가채량과 수요가 충분할 경우 건

설한다는 입장이다.

다. 미국

1) 양자관계의 발전

미국은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정권이 등장하면서 신사고에 입각한 탈냉전적, 탈

군사적, 탈이념적 외교ㆍ안보 정책을 추진하자 이를 국제질서의 탈냉전화, 탈공산

41) 김덕주, 상게논문, p. 34; Nina Poussenkova, op. cit., pp. 52-53. 
42) “Sino-Japanese Competition for Russia’s Far East Oil Pipeline Project,” Energy 

Security (January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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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대소 협력정책을 적극 폈다. 그리고 갑작스런 소연방의 

붕괴로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하자 옐친 정부와 협력하여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시

장경제 및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

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의 비핵화 등 WMD 비확산 등 국제평화와 안전을 제

고시키기 위해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였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1993년초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연례정상 회담, 연례 총리급 회담 등 고위급 회담

을 개최해 오면서 제반분야에서 양자협력을 긴밀화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양국은 냉전질서 붕괴후 변화과정에 있는 국제질서의 안정화를 위하여 협력하였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들어 미국이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ATO 확대, 

NATO의 코소보사태 개입, MD 추진 등과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점차 소원해지

기 시작하였고, 이는 러시아 국내 반미 감정과 더불어 양자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9ㆍ11테러 사태 후 러시아의 반테러 국제협력에도 불구하고 체크공화국, 

폴란드에 MD 체제 추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키르기즈스탄 등 CIS내 시민혁명

의 지원, 푸틴 정부의 권력의 공고화 정책에 대한 비판 등 일련의 정책을 폈으며, 

이는 미국의 대러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푸틴 정부 2기들

어 정국안정과 고유가에 따른 성장경제의 지속, 국제적 위상제고 등에 힘입어 러시

아가 강대국으로 재부상하면서 공세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비판, 이란핵개발 지원, 중동내 친미국과들과의 우호협력관계 강화 등 반

미 정책을 강화시킴에 따라서 양국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2) 극동정책의 목표와 현황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와 그 주변 도서들을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구입

함으로서 베링해를 경계로 접경국이 되었다. 미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정책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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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냉전시대 군사적 위협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극동지역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위협 지역으로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며; 둘째, 일본과 협력하여 극동지역이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영향권아래 편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셋째, 극동지역과 에너지ㆍ자원ㆍ

어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며; 넷째, 러시아와 협력하여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가) 일본의 역할증대를 통한 중국의 세력확장 견제 

미국은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의 확대와 자체 군사현

대하를 통하여 군사적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지리적 인접성, 인구적 과대성 등

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소위 미국내에 팽배해 있는 중국위협론이 그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에 대응하여 “평화로운 부상”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이 극동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질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변화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

단아래 일본과 연합 또는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오고 있다. 사

실 고이즈미의 대미 동맹강화 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중국 포위전략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대중 견제정책을 실현시키려는 것이었다.43)

한편 미국은 러ㆍ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현 단계에서 양국의 정치ㆍ경제ㆍ

외교ㆍ안보적 이익이 합치되면서 심화, 확대되고 있지만 접경국이자 인구 규모, 발

전 정도에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

계성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한 미국은 6자회담이나 지역협력체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역내에

서 자국의 영향력 유지 및 리더십 발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중국의 세

43) Gilbert Rozman(2005), op. cit., p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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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확대를 견제하는 중국외 역내 국가들과 연합ㆍ협조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나) 북핵해결 등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면서 한반도

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 및 역내 주요국간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역할을 견제 또는 유인하는 정책을 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 세

력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가 중국의 부상에 편승하여 극동지역에서 대미 

견제세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펴오고 있다.

우선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였음은 

물론 경제력의 신장 및 풍부한 에너지 자원 보유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일정한 정

치ㆍ외교ㆍ경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 러시아를 대

북협상 중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가 대북 협상에서 북한측의 입장을 이해, 지원하는 정책정향을 보임에 따라

서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의 대북 인도과정(BDA→ 미국 FDR→ 러시아 극동지방 은행→ 북한 은행)에서 보

듯이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음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편으로는 러ㆍ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대미 견제정책 

혹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안보위협을 극복하려는 미ㆍ일ㆍ호 3각 동맹의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문제의 해결 등 

WMD 확산을 막기 위한 대러 외교를 추진해 오고 있다. 러시아 PSI 참여는 미국

이 북한의 WMD 확산로라고 볼 수 있는 아ㆍ태 해상지역 PSI 정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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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ㆍ경제 협력의 확대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은 소연방 붕괴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민영화되자 이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주로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지역에 투자하

였으며, 극동지역에는 사할린-I 프로젝트에 참여한 ExxonMobile이 유일하다.

ExxonMObile은 1993년 일본의 SODECO, 러시아의 SMNG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 유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완료하였다. 이후 ExxonMobile(30%)은 1995

년 6월 일본의 SODECO(30%), 인도의 ONGC(20%), 러시아의 SMNG(11.5%), 

Rosneft(8.5)와 사할린-I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이후 이들 컨소시엄은 1996년 9

월 생산물 분배협정(PSA) 발효에 따라서 본격적인 탐사 및 개발을 시작하였다. 또

한 ExxonMole은 1993년 4억 7,400만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 사할린-III 광구 탐

사권을 획득, 탐사를 시작했으나 개발 지연 등의 이유로 2004년 1월 개발권이 회

수되었다.44)

최근들어 부시 행정부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와 대책 마련으로 미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극동지역은 미국의 대러 

에너지 협력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가 에

너지ㆍ자원의 보고인 동시베리아ㆍ극동 지역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동북아 국가들의 노력에 미국이 적극 참여

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에서 미국의 서부지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학자들은 양 지역이 지리, 역사, 문화, 경제적 관점에서 협력의 동반자

가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연방 붕괴 직후 양 지역은 문

화, 환경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는 양 지역간 협력을 긴밀

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NGO인 ‘태평양 에너지 및 자원 

센터’(Pacific Energy and Resources Center)와 ‘유라시아 사회행동 및 복구 구

44) 李載榮, 李哲元, 申鉉俊, V. D. Kalashnikov, 상게서,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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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Initiative for Social Action and Renewal in Eurasia) 등은 러시아 NGO들과 

연계하여 극동지역의 환경보호와 여권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계 

미국인 경제협력 재단’(The Foundation for Russian American Economic 

Cooperaion)은 미국과 극동지역을 포함한 러시아간 통상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알래스카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첫 번째 주이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 및 기업들도 극동지역과 활발한 

경제ㆍ통상ㆍ자원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45)

표 7-6. 미국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동향4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투자규모(백만 달러) 111.0 60.6 47.2 55.0 235.3 185.2

극동지역 외국인 투자 중 미국의 
비중(%) 19.2 7.9 4.1 1.9 4.6 3.1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한편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과의 교역은 주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수출 5억 달러, 수입 2억 달러 등 7억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극동지역은 미국의 대러 교역량의 3.6%에 불과하며 러시아 극동 총교역에

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3.1%, 수입 8.4%에 불과하다. 품목별로는 미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자본재를 수출하고 에너지, 해산물, 광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지역

적으로 미국과 가장 활발한 무역 및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사할린이다.47)

45) Judith Thornton and Charles E. Ziegler eds., Russia’s Far East: A Region at Risk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2), pp. 305-306.

46) 李載榮, 李哲元, 申鉉俊, V. D. Kalashnikov, 전게서, p. 78.
47) 李載榮, 李哲元, 申鉉俊, V. D. Kalashnikov, 전게서, pp. 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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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미국의 러시아 극동지역별 투자 분포48)

1997-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극동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하 공화국 4.51 - 24.98 42.37 57.97 89.31 92.12
연해지방 1.72 10.81 64.18 16.86 8.03 3.94 -

하바롭스크주 1.54 4.89 1.16 5.59 1.62 0.99 1.24
아무르주 - - - - - - -

캄차트카주 0.75 3.28 6.51 28.63 19.58 2.12 2.56
마가단주 7.70 1.36 2.04 0.98 1.26 0.01 1.54
사할린주 83.77 79.66 1.13 5.57 11.54 3.62 2.53

유대인 자치주 - - - - - - -
자료: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Far East Region.

4. 결 론

러시아 극동지역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제국과 소련의 변방지역으로 존재해 왔으

며, 소연방 붕괴 직후인 90년대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극심한 정국혼란 및 경제위

기의 지속으로 연방정부의 행정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푸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확립된 연방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 성장경제의 지속

에 따른 경제여건의 개선 및 이를 활용한 극동ㆍ동시베리아 지역을 아우르는 개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극동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제고되면서 에너지ㆍ자원의 보고이자 지정학

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극동지역에 대한 접경 주변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의 극동정책은 지리적 인접도, 외교ㆍ안보 현안의 상존 여부, 

에너지ㆍ자원의 수요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ㆍ자

48) 상게서,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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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외교ㆍ안보 정책에

서 이들 국가들은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 및 협력강화가 어느 한 국가에 경도되

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호 협력, 경쟁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동북아, 극동지역의 정세를 볼 때, 중국의 부상은 과거 이 지역에서 전통적 영향력

을 행사하여 왔던 미국, 일본에 큰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ㆍ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는 미국과 일본의 대극동 진출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도 중국의 

경제적ㆍ군사적 부상이 극동지역의 안정과 번영, 더 나아가 자국이 적극 희망하고 

있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ㆍ태 지역에서의 전통적 영향력 회복에 결코 긍정적으로

만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해,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

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극동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일본, 미국과 협력하는 정

책을 펴고 있다. 후자는 푸틴 정부가 앙가르스크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일ㆍ중의 경쟁을 유도한 정책이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러ㆍ

일 액션플랜의 채택과 그 실행도 북방영토의 반환 문제를 뛰어넘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양자관계는 물론 다자관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의 극동 진출전략 및 구체적인 정책들을 비교 

분석, 한국의 극동정책 추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3국의 극동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동기에서 결정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3국이 극동정책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와 그것이 러시아를 포함한 4국 관계 및 동북아 전략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극동ㆍ자바이칼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협력의 대상으로 부상할 것이지만 

주변국간 대러 협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즉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대상이지만 반면에 극동지역의 개발 사업은 물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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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분야에서 주변국간 상호 견제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03년 채택한 ‘일ㆍ러 액션플랜’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면서 극동지역

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ㆍ자원 협력은 물론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2005년 11월 채택한 ‘한ㆍ러 액션플랜’을 전반적인 대러 협력 확대

는 물론 극동지역에서 협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국, 일본이 대러 관계, 특히 극동지역에서 갖고 있는 현안(중국인의 불법 유입 

문제, 북방영토 반환 문제)은 양국의 대러 경제협력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상존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러 관계에서 현안 부재 상황 및 최근 러ㆍ북 관계

가 정상화되었음을 감안하여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은 물론 극동지역에서 양자 협력

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제부총리급 

협의채널인 ‘한ㆍ러 경제공동위’ 산하 실무협의 기구인 ‘한ㆍ극동 시베리아 분과

위’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금년부터 실행에 옮겨질 

‘극동ㆍ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 이 개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

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극동정책을 추진하

면서 극동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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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연현식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1. 러시아 중앙의 극동지역에 대한 인식 및 평가

푸틴의 러시아는 최근의 국력 신장에 따라 정국운영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

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극동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푸틴

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경제특구 건설을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同市에서 거행되는 APEC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극동지역의 자원,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중앙의 정책

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러시아 중앙의 극동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다. 극동지역은 

아직도 중앙의 입장에서 보면 오지이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가적 노

력이 필요하다. 비용과 효과의 면에서 볼 때 그 효율성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조기의 극동개발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지역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

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총체적인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인플라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나 이는 엄청난 자금의 

소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 결국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 지역국가들이 적극 나서

며, 러시아가 호의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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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극동지역에는 소량의 자원만이 부존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엄밀히는 동시베리아지역과 극동지역을 구분해야 하지만 일반적으

로 표현하는 극동지역에는 이 두 지역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표현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부존자원은 실상 작은 편이다. 매장량

에서 볼 때, 석유의 경우 서시베리아(72.2%), 볼가(7.8%) 우랄(6.8%)으로 同 3지

역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 서시베리아(77%), 볼가(5.9%), 

우랄(2.4%)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의 생산량을 볼 때 석유의 경우 동시

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비율은 0.8%, 천연가스의 경우 0.54%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의미 및 가치

극동지역은 냉전기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즉 미국과의 군사

적인 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태평양지역에 인접한 극동지역의 중요성

이 평가되었다. 캄차카반도의 페트로파브로프스크 캄차츠키 군항은 오호츠크해에 

배치된 SLBM탑재 원자력잠수함의 기지로 기능하였고 블라디보스토크는 태평양함

대의 모항으로, 하바로프스크는 對中 군사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안보적 측

면에서의 기능은 현재도 기본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그런 

군사적 의미보다는 지역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확대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극동지역에 배치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력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전과 비교해

서는 상당히 낮은 병력과 무기체계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병력의 질이 문제되고 있으며 군의 사기 및 규율 악화 등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전 같은 군의 우월적인 지위도 근본적으로 동요되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

를 이루고 있다. 

현재 푸틴의 러시아는 중요한 안보적인 현안들을 대부분 미국 및 유럽국가들과 



282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공유하고 있다. EU 및 NATO의 확대, MD문제, CFE협정(유럽지역 재래식무기 

감축)의 문제 등이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다. 즉 푸틴의 러시아는 안보문제와 관련

해 극동지역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현안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 현재 러시아 안보

와 관련된 극동지역에서의 사안으로서는 북한핵 및 미사일문제, 북한 급변 사태 발

생시 대처, 중국의 연해주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 현상에 대한 대처 정도일 것

이다.

최근 극동지역에서의 러시아 인구의 감소는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모스크바 등 유럽의 대도시에서의 나은 삶을 위해 극동지역에서 빠져나가

는 다수의 시민을 이제는 공권력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극동의 인구는 1926년 

157만 명, 1939년 300만 명, 1959년 480만 명, 1979년 680만 명으로 급증하여 

1992년 약 800만 명의 피크기를 이루었으나 이후 1995년 760만 명, 2001년 710

만 명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 위에 극동지역의 삶의 위생정도도 유럽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러시아인 평균수명인 남자 59세, 여자 72세보다도 극동지역이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틈을 이용하여 이웃의 인구대국 중국으로부터 다수의 중국인들이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지역에 유입되고 있어 치안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측면

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러

시아의 국력회복과 러ㆍ중관계의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불안은 다소 완화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인접국인 중국의 대국화, 강

국화는 매우 신경이 쓰이는 일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 또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견제를 모색하기도 한다.

 

3. 주변국들의 극동지역 평가

러시아의 아시아 인접국들은 대체로 에너지 소비대국(중국 2위, 일본 4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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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으로서 러시아의 에너지 및 자원활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미 에너지 소

비 세계2위가 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원 및 에너지의 

공급을 무엇보다도 필요로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러시아로부터 안정되게 이러

한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중국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다. 이미 중국은 동시베리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

정적 공급을 위해 러시아측과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극동지역의 자원에 관심을 갖고 개입한 적이 있으나 국

제정세의 흐름과 북방영토 문제 등으로 구체적으로 진척되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사할린 프로젝트에 미ㆍ영 등과 더불어 관여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지분 요구에 따

라 그 권리가 약화되고 있고, 그 결과 러시아 진출에 대한 기대도 많이 약화되었

다. 일본은 극동지역의 자원보다는 물류 연결지대로서의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철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본이 신간센

의 기술을 공여한다든지 항만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를 말

해준다.

한국은 극동지역을 활용할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이를 실제화시키는 데

는 많은 난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석유 및 가스 도입을 위해서는 북한을 경유

하는 파이프라인의 부설이 필수적인데 이는 남북관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낙관적ㆍ안정적이지를 못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지리적으로 북한에 의해 중국 

또는 러시아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큰 핸디캡이다. 철도 연결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현실성을 갖는 것이 선박을 이용한 항만연결이다. 부산－동해－블라디보스

토크 연결선이 그나마 현실감을 갖는다. 북한의 나진항을 활용한 연결도 충분히 고

려해 볼 수 있으나 이도 남북관계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한

국은 극동지역과 관련해 同 지역 거주 한인의 배려와 러시아군의 핵투기 등으로 

인한 동해지역의 환경문제 등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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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트 푸틴기 러시아의 극동정책 변화 가능성

금년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후계자로 예상대로 메드베데프가 

결정되면 그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임자인 푸틴의 외

교 및 안보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겠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독자성을 표방할 가

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푸틴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 하겠지만 메드베데프의 정국 장악 정도는 점차 명백해질 것으

로 예측된다. 즉 푸틴은 중국판 등소평을 생각할지 모르나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과

는 매우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체제가 과거의 체제를 

부정 또는 비난함으로써 자기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도 감안해

야 할 것이다.

메드베데프는 푸틴과는 달리 군, 정보기관 등 치안관계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푸틴과는 다른 수법으로 정국을 운용해 나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리버럴한 사고를 기초로 우선 내정을 장악, 리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언론통제도 상당히 완화되고 올리가르히에 대한 인식도 푸틴에 비

해서는 유연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스프롬이라는 거대한 국영기업을 운영해온 경

험으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실용주의적으로 국내외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

으로 보여진다. 

메드베데프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볼 때 서방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보적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미

국 및 유럽국가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 결과 동북아와 관련된 諸

이슈들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부수적인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포

스트 푸틴기의 러시아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극동정책의 변화 가

능성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푸틴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초로 동북아문제에 개입해왔다. 동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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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송유관 부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본과 중국을 경쟁시키는 가운데 러시아의 이

익 극대화를 모색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중국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중시한 바 있

다. 그 후임자도 푸틴의 이러한 노선을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모색

할 것인지 새로운 러시아 외교의 내용이 동북아의 모든 지역국가들의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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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 극동지역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 서 론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강성한 군사력을 바탕

으로 유라시아의 역사 전개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왔고, 1860년 연해주 취득 이후

에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어 3국간섭,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 구한말 우리 민족의 

운명 전개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였으며, 2차대전 이후 구소련은 북한지역에 진주하

여 공산정권을 탄생시켰다. 또한 한국전에서 북한을 지원하여 막후에서 전쟁 개시, 

전개와 종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후에도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압도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물론 구소련 붕괴후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축소하였고, 1900년대의 러

시아는 북한보다 오히려 남한과 더 가까워져 한국 정부가 1993-94년 제1차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협력하였다. 이어 러시아는 옐친 대통령 말기와 푸틴 대

통령 집권 이후 그간 불편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남북간 당사자 해결과 평화통일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ㆍ협력정

책을 적극 지지하는 등 호혜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ㆍ북ㆍ러 3각 

경제협력에 열의를 보이고 군사ㆍ안보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와 한민족의 장래

에도 관련 당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 



287

제8장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 극동지역

중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제도적으로 정

착되는 데 노력해 왔다. 특히 우리로서는 통일ㆍ외교ㆍ안보의 주요 환경인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으로서, 또 통일 한국의 접경국으로서의 러시아의 국내외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북한의 접경지역으로서 러시아의 극동함대와 극동군관

구가 위치하고 있고,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시작되고 끝나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이다. 동시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 진출하는 전략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중요성

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중국과 일본에

게는 경제진출 각축장이 되고 있고, 러시아 중앙정부에게는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

로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다. 그간 러시아가 체제 전환의 혼란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시베리아ㆍ극동 지역

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외국 자본의 표적이었으나 이제는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외

교ㆍ전략의 강력한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그간 러시아의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아 

위축되었던 극동지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다. 강대국 재

건을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 및 체제 위기와 관련하여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 차원에서 이 지역을 바라보는 동시에 동아시아 경제의 급속

한 발전에 주목하여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에 편입시키

는 한편 러시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아태지역으로의 진출 보루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고는 한국정부가 국가전략 목표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간 전략적 가치가 등한시되었으나 21세기 들어 러시아 중앙정부와 중국, 일본, 세

계 석유자본, 북한, 남한으로부터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주목

하여 러시아 중앙정부 및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및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극동지역에 대한 정책을 조망한 뒤, 러시아 극동지역을 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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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한ㆍ러간에 호혜적으로 국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대외정책과제

국가전략이란 ‘국가목표를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 

환경 하에서 국가의 제한된 가용 수단과 능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ㆍ운영하

는 방법’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을 규정하려면 먼저 통일한국의 국

가이익과 국가목표 그리고 안보역량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목표

먼저 국가이익이란 주권국가의 존재이유와 관련된 추상적인 가치로서 “한 국가

의 최고정책 결정과정을 통하여 표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욕구와 

갈망”1)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이익은 우선 순위에 따라 전면전을 치르더라도 지켜

야 할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 긴요한 이익(significant interest), 중요한 이익

(important interest), 단순한 이익(interest) 등으로 세분될 수 있고, 그 내용과 우선 

순위는 시대상황과 각 국가가 처한 지정학적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

가안보, 경제번영, 자국의 가치증진, 유리한 국제질서의 창출 등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다.2)

이런 맥락에서 현재 한국의 국가이익은 독립국가로서의 생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유지, 평화 통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위 선양, 인류공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3)

1)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치의 현실과 이상󰡕 (서울: 법문사, 1995), p. 25.
2) 구영록, pp. 31-32.
3)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개념과 변천과정｣, 󰡔국가전략󰡕 제1권 1호(세종연구소, 1995년 봄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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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국가이익을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목표는 국가 안전보장의 확보와 주권 독립유지,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경제적 번영을 통한 선진국 진입, 평화통일달성, 

민족문화 창달이나 세계평화ㆍ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적 지

위를 향상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국가목표들간에 우선 순위가 시대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

고 이들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현명한 실현 방법과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단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특수한 국가목표이지만 오늘날 국민적 합의는 비록 명

확한 형태로 도출된 것은 아니지만, 통일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평화 유지가 우선시되고 그런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노

력을 기울여 통일을 추구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늘날 한국 국

민은 통일이 전쟁을 수반한다면 오히려 현 분단상황에 머무르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통일에 우선시할 것

으로 여겨진다.

특히 국민 경제 운영과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되어 있

고, 이미 유가가 급등한데다 향후 점점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므로 에너지 및 자원

의 확보는 모든 나라의 주요 안보 목표가 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한국은 

석유 소비 세계 7위 및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인데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96.5%에 달하고,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81.8%나 된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면에서 한국은 총배출량 세계 6위,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고, 머지않아 이것이 유료화되면 경제적 부담도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확보와 구입처 다변화는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맥

름), p. 18 참고. 󰡔국방백서󰡕는 헌법에 반영된 기본정신에 따라 본문의 내용과 유사한 다섯 가지 

사항을 한국의 국가이익으로 들고 있다. 국방부, 󰡔1998 국방백서󰡕 (1998년 10월 1일),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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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러시아 극동과 그 접경지인 동시베리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각종 광

물자원, 목재 등의 보고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미래 에너지 안보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한국의 대외정책과제

 

1)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는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므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를 행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화를 막으려

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이 나름의 역할을 발휘하게끔 측면 지원

하고, 결과적으로 북핵문제가 상호위협감소(Mutual Threat Reduction: MTR) 원

칙이 동시행동방식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관련국들의 형평있는 비용 분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과 병

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 동북아 다자안

보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보장 장치로서 한ㆍ미동맹을 보강하도록 

해야 한다.

2)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 확립

우리는 국가전략 수행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용수단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월등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에 둘러싸

여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려면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주

변 국가들 모두가 우리의 국가전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최대한

도의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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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통일 기반 강화 외교

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것을 국

가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00년 6월 및 2007년 10월 두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의 진전으로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개척해가고 

있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

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외교적 지위 향상, 한반

도의 평화통일을 반대할 수 없는 시대정신 등장, 북한이 처한 심각한 체제위기, 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 모색으로의 정책 전환 등으로 우리의 소망이 실현될 가

능성이 열리고 있다.

더구나 2007년 10월 2-4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

간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졌으며 남북 상호간 실질적인 

인정을 통한 평화상생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남북 경협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제고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경협의 선순환 구조가 창출되었다. 북핵 문제 

해결 동력이 보강되었고 남ㆍ북ㆍ미 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이 조성되었고 주도권도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대화 채

널이 창설되고 격상되어 남북간 교류 협력이 증진되고 관계가 격상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두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간 평화와 상생 및 평화통

일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미국이 6년만에 처음으로 대북 화해를 추진하고 있

을 뿐 아니라 북한도 이에 호응하고 있고 일본에는 유연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

으로 예상되는 후꾸다 정권이 들어섰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바라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크게 진흥하여 통일로 나

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하였으므로 외교적으로도 이를 잘 준비하여 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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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제도화는 남북대화 촉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완화 

및 군비축소 등을 통해 지역분쟁을 억지하고, 지역 국가들의 과잉군사화를 통제하

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평화적으로 통제해줄 

수 있는 기제일 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

인 방안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는 어렵지만, 동북아에서의 

권력정치(Power Politics)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므로 억지를 넘어선 새

로운 공동안보ㆍ협력 안보 개념에 기초한 다자안보 협력이 규범지향적인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동북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국력이 취약한 한국이 국가목표를 균형

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용한 기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5) 경제발전과 교역증진 및 자원확보 외교

한국의 외교는 단지 국가안보를 확보ㆍ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발전과 

통상ㆍ교역 증진을 도모하고 안보의 차원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원 및 에

너지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3.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과 극동정책

가. 러시아의 국력회복

러시아는 1990년대 체제전환의 혼란을 겪었다. 특히 1998년에는 국가적 재정ㆍ

금융금융위기를 맞아 새로 도입한 시장경제 체제마저 붕괴될 뻔하기도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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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의 영도하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먼저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인 안정과 위계질서를 회복하였다. 그는 2003년 12

월 총선에서의 승리로 의회의 정부 지지를 확보하였고 최소 7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올리가르히라 불리는 금융ㆍ산업 과두지배집단의 정치적 관여, 

부패와 탈세를 제압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지사를 대통령

이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앙과 지방관계에서도 안정과 위계질서를 되

찾고 있다. 또한 푸틴이 2008년 봄 임기가 끝나지만 2007년 12월 총선에서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그를 지지하는 정당이 의석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대통령직을 측근에게 물려준 뒤에도 계속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도 러시아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지도하에 러시아 경제도 급성장을 보여왔다. 러시아는 1998년의 금융위기

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순조로운 발전을 지속해왔고, 국내총생산

량을 잣대로 볼 때 매년 4.7%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해왔다. 그 결과 러시아의 

2006년도 국내총생산은 한국을 추월한 세계 11위 규모로 평가된다. 또한 1999년 

이후에는 환율도 안정을 찾았고 2002년 이후 달러화 대비 루블화가 강세를 보여왔

다. 무역 경상수지 역시 1997년과 1998년에 거의 균형을 이루던 상황에서 1999년 

246억 달러 흑자로 전환된 뒤 계속 29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해오다가 2004

년에는 601억 달러 흑자로 진전되었고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4) 특히 국제 

고유가시대를 맞아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국제수지는 계속 개선되어 

왔고, 이에 따라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2007년 11월 현재 4,500억 달러 내외로

(1,500억 달러의 석유안정기금 포함 시 약 6,000억 달러) 세계 3위의 외환보유국

가가 되었다.5) 2007년 12월 현재 러시아는 평균경제성장률 6.5%, 실업률 7%, 7

4) 정한구, 󰡔러시아와 세계화: 러시아의 WTO 가입 전망과 의의󰡕, 정책보고서 2005-05 (세종연구소, 
2005년 10월), p. 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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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동안 1인당 GDP 4배 증가, 2006년 한국 GDP 추월, 2007년 한국의 수출액 초

과 등 경제 안정과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2년 내에 GDP 세계 6위를 목

표로 세우고 있다.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나 국내투자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더구나 러시아 

정부는 탈세 감소와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 증대로 인해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여타 산업에 대한 장려와 투자진흥을 통해 에너지 부분에 치중된 경

제를 점차 균형잡힌 경제구조로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의 안정 회복과 

규제 개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해외 투자도 점차 증가하여 2004년 10월 1일 

현재 외국인 누적투자액은 661억 달러에 달하고, 세계 유수의 신용 평가회사들은 

러시아에 대한 신용평가를 상향조정하였다.6)

특히 러시아는 석유 생산 세계 2위, 천연가스 1위 등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외

교 자산으로 활용하여 대외 영향력 증가와 다자 및 양자관계 강화, 그리고 대외 국

가이익 증진에 나서고 있다. 이를테면 2007년 소치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이를 

이용하여 결국 평창을 제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향후에도 러시아는 투자 유치와 국제협력을 도모하여 에너지 부문을 더욱 발전

시키고 수출을 증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축으로 삼는 한편 IT산업, 군수산업, 소

비재 제조업 등 여타 분야 산업을 진흥하면서 무기 수출과 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러시아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WTO에도 가입

할 것으로 보인다.

5) 외환 보유고 증가에 따라 푸틴 정부는 IMF, 파리클럽에 대한 구소련채무를 과태료를 지불하면서까

지 조기 상환하였으며, 이는 미국, EU 등 채권국들의 대러 영향력 행사 수단을 약화시켜 결과적으

로 러시아 외교의 자율성이 증가되었다. 고재남, ｢러시아의 재부상과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7. 11. 22), p. 4. 이미 2006년 8월 31일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파리클럽 채무 상환 후 여전히 500억 달러의 대외 채무를 안고 있지만 받아야 할 

돈은 690억 달러에 달해 장부상으로는 순채권국이 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06년 9월 4일.
6) Alexandre Y. Mansourov, “‘Strong Russia’ Policy of the Putin II Government and 

Prospects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전략연구󰡕, 제XII권 제2호 (2005년 7
월), pp. 92-9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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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으로도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핵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

면서7) 위축된 군사적 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

하는 한편 점진적인 감군과 정예군 양성을 목표로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재래

식 군사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으며, 군사 훈련을 자주 실시하여 실전 능력을 배양

할 뿐 아니라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군의 사기 앙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국과의 ‘신군축협정’에 따라 2012년 전략핵탄두를 1,700기 정도로 감축한 이후에

도 그 수를 조금 더 감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초강대국 미국과 어느 정도의 전략적 

균형을 이루어 핵무기 과점국의 지위를 유지해 가는 한편, 우주군 전력을 정비하여 

독자적인 우주 접근 및 활동 능력을 확보하고 우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수단 

확보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에 의거하여 

핵무기 사용의 유연성 즉 지역분쟁과 국제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계속 확보해 가는 ‘공세적 적극방어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

다. 동시에 영토 보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110만 정도에서 병력수를 유지하

고 국방비 증액을 통하여8) 신속대응능력을 확보하며 테러전에 대비하는 동시에 육ㆍ

해ㆍ공군의 재래식 장비를 차세대무기로 교체하고 첨단화하여 국경 수비는 물론이

고 군사개입 능력을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푸틴대통령은 2007년 4월 “러

시아는 이미 ‘2007~2015 국가무기장비계획’의 실행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였

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향후 1,670억 달러를 투여하여 2015년을 기점으

로 21세기형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7) 현 시대에 미국과 전략핵무기의 통제에 관한 조약을 협의하고 서명하는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이다. 
Eugene B. Rumer and Celeste A. Wallander, “Russia: Power in Weakness?,”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2003-04), p. 70.

8) 러시아 국방예산은 2005년부터 매년 27, 22, 30% 증가한 결과 2007년에는 세계 3위인 900억 

달러에 달하였다. 고재남, op. cit.,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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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러시아의 동북아전략

푸틴의 러시아는 국내 정치ㆍ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를 

대외전략 기조로 삼아 국가 안보 확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에 외교의 중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강대국 지위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및 국가별 외교관계

의 중요성은 구소비에트연방공화국들과의 협력 도모, 미국 및 서유럽과의 전략적 

협력, 인도 및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및 강화 등의 순서로 두어 왔다. 

이 중 한반도와 관련된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러시아는 이 시대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우

호관계 정립에 주력해 왔다. 러시아는 2004년 5월말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

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가입하는 등 미국의 반

테러전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지 정책에 협력하고 2002년에 체결된 전략 핵무

기 감축을 이행하는 한편 우주 개발 부문에서의 협력 등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경제협력을 

도모하여왔다. 그러나 미 부시 행정부의 대러정책은 대테러전에서의 협력 도모를 

제외한 여타 분야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위상과 국익에 도전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나토의 동진,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치열한 경쟁 전개, 푸틴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비난, 이

란 및 코소보 독립문제를 둔 견해차이, 미ㆍ러 간 전략적 균형유지보다 MD 계획 

적극 추진 및 체코 및 폴란드에 기지 건설 시도 등 우월한 국력의 우위에 입각하

여 푸틴 행정부를 압박하여 왔다.

푸틴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체제전환 과정으로 인한 정치적ㆍ사회적 혼란과 

중앙정부의 권한 약화, 재벌의 발호 등으로 체첸전과 중앙권력 강화 및 사회기강 

확립, 경제발전 기반 조성 등 국내정치ㆍ경제 문제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적

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9ㆍ11 테러로 인한 미ㆍ러 전략적 협력 분위기를 활용하



297

제8장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러시아 극동지역

여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도모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수년간의 노력으로 인해 러시아 

국내정치가 안정을 찾고, 재벌들에 대한 정부 통제도 강화되었으며, 경제도 급성장

을 보이고 있어 이제 러시아는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하여 미국에게도 제 목

소리를 내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푸틴 대통령이 반미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의 

대응은 그간 자제해왔던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한 것이지 미국에 대항하

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자국자본비율 50% 

이상은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해외 자본의 투자를 원하고 있고, MD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자국의 특수 사정상 권위주의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평화적 핵 보유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적 이용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푸틴 정부는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어온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하여 인도와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인도에 대한 경제ㆍ군사ㆍ안보 부문의 협력 노력

도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푸틴의 러시아는 에너지 협력을 내세워 중국 및 일본과의 관

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배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획

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으므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낙후된 시베

리아ㆍ극동지역을 개발하고 러시아 국내 경제발전에 도움을 받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다. 초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경제 및 통상 협력단계를 넘어 군사부문으로까지 확

대되는 가운데 집권한 푸틴 정부는 이의 외연을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제반 분야

로 확장하고 무기 수출을 보다 적극화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배가하는 동시에 동

아시아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9) 

9) 1996년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오던 러ㆍ중관계가 주춤했던 시기는 9ㆍ11테러 이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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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시아는 2005년 4월말을 전환점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합을 벌

였던 극동 송유관 노선을 중국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형태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

했다.10) 또한 러시아는 2005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과 산둥반도에서 대대적인 양

자 연합 군사훈련(평화의 사명-2005: Peace Mission 2005)을 실시하고 양국 국방

장관은 합동 군사훈련의 연례화를 약속하였다. 이어 러시아는 2005년 9월 우즈베

키스탄과 연합 군사훈련에 이어 10월에는 인도양에서 지상군과 해군을 동원한 대

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인도와 가졌다.11)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

력기구(SCO) 6개 회원국들은 2007년 8월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첼랴빈스크에서 

러시아군 4,700여명과 중국군 1,600명 등 모두 6,500명의 병사와 80대의 항공기

들이 참여하고 대규모 합동 대테러 군사훈련인 ‘평화작전 2007’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러ㆍ중관계는 밀월단계를 넘어 에너지와 군사ㆍ우주분야에서 밀착단계로 발

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러ㆍ중 관계의 미래는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한국의 

대외 국가전략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전략 구도하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및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다. 먼저 

푸틴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기조는 국력에 걸맞은 외교정책을 펴면서 

2년간이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미군의 중앙아시아 진주를 허용하고 체첸전을 반테러전이라 인정

받았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일관되게 비판하기보다는 공동MD 구축 등을 강구

하기도 하여 중국측을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구소련공화국들의 시민혁명 지

원, 러시아 체제 비판, 발트 3국 등 구소련공화국으로의 나토 확대 노력, 중앙아시아에서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회귀

하게 되었다. 졸고, ｢9ㆍ11 테러 이후 미ㆍ중ㆍ러 3각관계의 변화｣, 󰡔세종정책연구󰡕 2003-18 
(세종연구소, 2003년 10월), pp. 29-33, 53-57; Zhang Linhong, ibid., pp. 44-45 참고.

10) 2005년 4월말 러시아는 일본이 원하는 나홋카 노선 건설에 앞서 1단계로 시베리아의 타이셰트-
극동 아무르주의 스코보로디노를 잇는 3,000만t 규모의 송유관을 건설하여 2008년부터 매년 

2,000만t의 석유를 중국 최대의 석유화학 공업지대인 다칭으로 수송하고, 나머지 1,000만t은 철

도를 이용해 극동의 태평양지역으로 실어날라 여기서 일본 등지로 수출할 것이며, 스코보로디노-
나홋카의 2단계 송유관 건설은 그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대통령

은 G8 정상회의 폐막일인 2005년 7월 8일 이러한 내용을 공식 선언하였다. 󰡔중앙일보󰡕, 2005
년 6월 13일과 7월 15일; 󰡔한겨레󰡕, 2005년 7월 11일.

11) 󰡔시사저널󰡕, 2005년 9월 6일; 󰡔조선일보󰡕, 2005년 8월 24일과 30일; 󰡔동아일보󰡕, 2005년 8
월 16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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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이다. 기본적으로 관련국가들과 

선린우호정책을 펴되,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중심으로 삼아 미국의 독단

적인 패권을 견제하고 미ㆍ일동맹이 일본의 우경군사화를 조장하는 것을 억지하며 

남한과 북한에 대하여 균형있는 정책을 펴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여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개발ㆍ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가 국내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면서 성장된 국력에 발맞추어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

고 지역내 세력균형자 역할을 모색해 가려는 움직임이다. 아직 크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점차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의 큰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질서 주도자 역할(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 적국인 

중국이 도전자로 부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억지할 것이고, 이에 대해 중국은 세력

이 불리함을 인식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을 견제하면

서 우선 일본과의 지역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

아는 중국 및 미국 양측으로부터의 전략적 협력 요청을 받으면서 미ㆍ중 관계에서 

갈등조정자 및 세력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즉 러시아는 미국과의 전략

적 협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한국, 일본과의 쌍무적, 다자적 협력을 도모

하여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중ㆍ일 간 세력 균형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시베리

아ㆍ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에 주목하여 지역 개발에 진력하는 한

편 미국과의 협력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 할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는 미국의 국

제질서 독주를 견제하려는 중국과 무기 판매 등 실리적인 경제협력과 사안별 공동 

외교노선을 추진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즉 1970년대에 미국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국력을 회복해가는 러시아는 중국과 미

국에 대한 이이제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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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영향력 회복을 도모하면서 역내 다자안보협력

체제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자안보 구조를 창출하여 동

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패권국 미국과 신생 초강대국 후보자 중국이 정면

으로 충돌하거나 그 중 하나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통제하려 할 것

이다.

다. 러시아의 한반도전략

푸틴의 러시아는 그간 상대적으로 경시해왔던 아시아 지역으로 눈을 돌려 활발

한 방문외교와 전방위적 경제 실리외교를 통해 실추된 러시아의 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한반도 전략을 가다듬어 왔

다. 옐친 시대에 약화되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북한 균형외교를 

채택하고 김정일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하였으

며 북한을 통과하는 TKR-TSR 연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한편 에너지 

부문에서의 남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일조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두려운 경쟁국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경제 강국으로 부상중이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탁월한 데다 전

략적으로도 협력을 도모하기 수월한 한국과의 획기적인 경협 증진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한ㆍ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경제위기 상황과 비합

리적인 국가경영으로 인해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인접지역의 치안 및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지역 안정과 평화를 훼손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국제 대량살상무기 체제의 안정을 깨려 하고 있

는 데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 강화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려의 시선으로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연해주의 나홋카 인근 해

역에 떨어지고 연해주에서 200㎞도 안되는 지역에서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극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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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는 직접적인 안보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북한의 행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에게 북한은 이 지역 최고 강국이자 러시아의 경쟁국인 미

국에게 당돌하게 대립하는 국가로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하여 이러한 무모한 정

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나, 그 내용과 과정이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우려와 이중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러시아와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비하여 보잘 것 없으나, 김

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관계는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보다 더 가깝

고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 속성상 김정일 위원장의 친소

(親疎)관계는 매우 중요한 점이다.

한국과는 부담없이 경협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

정을 함께 희구하므로 안보 및 전략 부문에서의 협력도 증진하고자 하나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러한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러시아는 실리주의적 필요성, 북한의 경제위기 및 모험주

의 정책, 한ㆍ미동맹, 군사력 우위에 입각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정책 등에 유의

하여 북한이 일탈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회복 및 유지, 제도화를 주창하고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독보적인 지위를 견제하

면서 경제협력 증진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만수로프 교수는 북한문제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러시아는 핵확산을 저지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허용하는 

선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은 자위 차원에서는 인

정하되 해외 판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셋째,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방어를 위한 충분성’의 차원에서는 인정하되 ‘공세적 방어’는 허용하지 않으려 한

다. 넷째,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되 

적극적인 철수 주장은 자제한다. 물론 그 철수는 바람직하나 이로 인해 한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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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은 반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섯째, 북한의 항구 사

용권이나 영공통과권을 획득하고자 한다. 여섯째,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 철도연

결, 가스파이프 라인 건설, 북한의 공장 재건사업 지원 등을 남ㆍ북ㆍ러 합작으로 

추진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일곱째, 8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러 채무 해결 

방식을 러시아의 대한 채무와 연계하여 고려하고 있다. 여덟째,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지한다. 아홉째,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북한사람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노

력한다.12)

라.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위협 인식과 극동정책

1)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위협 인식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유럽과 카프카즈 지방,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완충지역을 상실하고 외부의 안보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반면 동북아에서는 러

시아가 상실한 영토는 없고 탈냉전 상황으로 인하여 적어도 외부 안보위협은 감소

하였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으로 중ㆍ러 국경 지대에 군사

적 대치가 해소되었고 지역 국가들도 안정과 평화를 바라므로 가까운 미래에 러시

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13) 그러나 잠재적인 안보 위

협 요인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 러시아의 국방비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작아진 새

로운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들 위협요인들을 주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러시아는 무엇보다 탈냉전시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의 독주를 두려

워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 외교’를 공

12) Alexandre Y. Mansourov, pp. 108-124 참고.
13) Nikhail L. Titarenko & Vasilii V. Mikheev, “Strategia Sorazvitia Rossii i ATR,” 

Mezhdunarodnaia Zhizn, No. 4 (2001),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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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하면서 MD체제 구축과 미ㆍ일동맹의 강화 및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

사 등 역할 확대 권유, 대중ㆍ대북 압박정책 등을 추진하여 동북아의 정세를 긴장

시키고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MD체제 구축이 중국의 

국방 현대화 움직임을 가속화하여 일본과 인도와의 군비경쟁을 야기하는 등 아시

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와 자위대의 역할 강화 등 일본의 ‘정상국가’로의 발돋움과 이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지원도 러시아에게는 정치적ㆍ안보적인 도전 요인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사실상 세계 2위이고 일본 자위대가 첨단 대공전자방위망을 구비한 이지

스함 등으로 무장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 분야에서도 이미 핵물질 압

축기술을 개발하였고 핵 관련 설비들과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현대적 수단을 

갖추어 놓았으며 평화적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의 우려 대상이다. 더구나 일본은 9ㆍ11 테러를 계기로 인도양까지 이

지스 구축함을 파견하였고, 북한의 핵보유 선언 등 모험주의 노선을 명목으로 제시

하면서 첩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이지스함을 동해에 배치하였으며, 유사법제 관

련 3법을 통과시킨 뒤, MD 참여를 적극화하고 아예 방위청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예측될 경우 선제공격까지 가능하다고 발설할 정도로 군사력 증대와 자위

대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년 이상 경제적 급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행진도 잠

재적인 안보위협 요인이다.14) 특히 러시아는 인접국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한

편으로는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경

제력 향상이 미국의 MD 추진, 대만의 무장력 강화와 독립화 추세, 일본의 재무장 

14) 러시아가 동북아 각국, 특히 중국으로부터 잠재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Alexei 
Zagorsky, “Cooperative Security in Northeast Asia: A Russian Vision,” 고성윤ㆍ이

민영 (편), 󰡔다자안보 협력의 모색󰡕 (한국국방연구원, 1999), pp. 217-240 참고. 러ㆍ중관계 

발전의 한계에 대해서는 졸고, ｢9ㆍ11테러 이후 미ㆍ중ㆍ러 3각관계의 변화｣, 󰡔세종정책연구󰡕 
2003-18 (세종연구소, 2003년 10월), pp. 63-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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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결합하여 중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15) 이것이 또다시 일

본의 재무장화를 가속시키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할 뿐 아니

라 러시아의 전략적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대만과의 양안관계가 무력분쟁으로 치달을 경우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지원이나 부품 제공 요구에 대한 미국의 개입 경고로 인하여 미ㆍ중 사이에서 

전략적 곤경에 빠질 것이다.16)

러시아는 북한과 35㎞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블라디보스

토크에서 450마일 거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제도적으로 

항구화되기는커녕,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의 발발과 2006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등 문제가 악화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17) 러시아는 제2 북핵 위기로 인하여 

시베리아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사업, 그리고 시베리아 가스관의 한국으로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 등 남ㆍ북ㆍ러 간 대형 경제협력 사업 수행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북ㆍ러 국경지방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대량난민이 유입되는 등 사회혼란

이 야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미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극동지

역의 환경오염과 난민의 대량 유입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연해주는 한반도에서 비

상사태가 발생할 때 약 10만 명의 난민 유입에 대비하고 있고, 2003년 8월 22일에

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방사능 오염 예방과 탈북 주민 수용 및 보호를 위한 가상 

비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태평양함대의 대규모 해상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

되어 북한 주민들이 환경 재앙을 피해 한꺼번에 러시아로 몰려드는 상황을 상정, 

15) 김재관, ｢21세기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 전략: 미중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9권 1호 (2003년 봄), pp. 4-17 참고.

16) Dmitri Trenin, ｢러시아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극동지역 재평가｣,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p. 123.
17)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003년 7월 23일 “북핵 사태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 상황이 러시아에 직접적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3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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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에 이르는 북한과 국경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해 탈북자들의 생화학적 오염 상

태를 점검하였다.18)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안보위협은 세 차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국경 근방에 배치된 군사력의 상대적인 약화 추세, 러시아 영토에 

대한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위협,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에서 그간 러시아가 차지해 

왔던 지정학적 위상 약화 등이 그것이다.19) 이 중에서 러시아가 인식하는 가장 큰 

위협은 직접적인 안보위협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인 정치 환경의 악화에서 유래되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 저하로 볼 수 있다.20) 특히 이러한 정치 환경의 악화를 

가중시키는 것은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의 지역 경제상황의 악화이다.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당면하고 있는 위협은 국제관계, 군사, 경제 분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먼저 국제관계 부문에서는, 지역의 핵심 국제문제 해결 결정과정에

서 러시아 역할의 약화, 지역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불평등한 파트너십을 유지

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것, 러시아의 이익에 대립되는 아ㆍ태 국가 단체의 

창설 또는 개별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영토적ㆍ경제적ㆍ정치적 요구, 러시아의 일

부 동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적, 분리주의적 경향에 대한 외부로부터

의 은밀한 지원 등이 있다.21)

군사적 위험의 원천으로는, 인접 국가들의 대규모 침략 군사능력 보유, 국경 인

근 지역에 군사 충돌 진원지 현존 및 잠재적인 출현 가능성, 핵을 포함한 각종 대

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그리고 비재래적인 신무기의 생산 및 실전 배치 

경향, 아ㆍ태 지역에서 정치적 패권을 확립하려는 일부 국가들(또는 동맹들)의 의

18) 󰡔연합뉴스󰡕, 2003년 7월 22일과 8월 22일.
19) Alexei Zagorsky, pp. 226-227.
20) Alexei Zagorsky, pp. 229-231. 러시아 극동지역을 순방 중이던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

방장관은 2001년 8월 1일 하바로프스크에서 기자들에게 “극동지역에서 당분간 무력충돌이 발생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면서 “잠재적으로 러시아에 위협을 주는 지역은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1년 8월 1일).

21) Anatolii V. Bolyatko, “Ugrozy i Vyzovy Rossii v Aziatsko-Tikhookeanskom 
Regione,” Problemy Dalnego Vostoka, No. 3 (2000),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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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러시아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효율적인 지역적, 범세계적 체제(유엔)가 

부재하거나 약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나 동맹이 정치적 수단뿐 아니라 무력적 

수단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성향이 증대하는 것,22) 군비 제한 및 감축 

부문에서 국제 조약이 폐기되어 지역 내 전략적 안정이 파기될 가능성 등이 있

다.23) 이울러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전환이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공장이 폐업하였고, 성공한 회사들도 러시아 내 수요부족으로 중국, 인

도, 이란 등 외국고객에 의존하고 있으며, 무기 판매 이익금의 일부만 연구개발비

로 재투자되어 장기적으로 첨단전투력 쇠퇴를 가져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미 극동지역전구에서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이 중국에 추월 당해 50여년 만에 처

음으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군사적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향후 러시아가 

전략핵무기 수를 감축해나가지만 중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결국 10여년 

후에는 양국이 비슷한 양을 보유하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나은 첨단 재

래식 무기로 무장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24)

경제 부문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러시아의 참여 제한 및 축출 기도, 전략적 원

자재의 유출, 외국산 생필품 및 식료품의 내수시장 장악 등이 위협요인이다.25) 그 

내적 요인으로는 소련 해체 이후 시베리아의 지역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했다

는 것이다. 특히 소련 시기에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따라 국가의 동부국경을 보

강하기 위하여 이 지역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 등 대규모 자원을 배당했었는데, 이

것이 모두 끊기고 갑자기 시장경제로 변화하면서 지역의 군수산업을 비롯한 중공

업이 붕괴하는 등 생산력이 하락하고, 10년 가까운 사이에 인구의 10%가 감소했

22)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러시아를 전략적 딜레마에 처하게 

한다. 남북한 쌍방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로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입할 수도, 
안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남북한과의 친소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받게 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정희석, ｢러시아 연방의 한반도 평화정책｣, 󰡔중소연구󰡕, 26권 4호

(2002/2003), p. 115.
23) Anatolii V. Bolyatko, p. 19.
24) Dmitri Trenin, p. 125; p. 132; p 136.
25) Anatolii V. Bolyatko,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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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교통의 악화와 잦은 정전 등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값싼 

원자재 공급원으로 전락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체계의 수립과 부

패 일소가 적절하게 추진되지 못해왔다.26)

여기에 제반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문제로서 인구문제가 이 지역을 위협

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의 인구 중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우랄 이서로 

떠나는 등 1990년대에 극동인구가 그 10%인 85만명이 줄어들고, 2010년까지 경

제적 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극동과 시베리아의 3,200만 인구가 1,000만 명 

선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27) 따라서 극동의 500만 러시아 주

민은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의 1억 3,000만의 인구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

다. 중국의 경제 팽창으로 중국인 상당수가 자연 유입하여 이 지역을 자연 점거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직 인구 이동의 움직임은 크게 감지되

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 농촌 인구의 일부만 러시아로 이동하여도 러시아내 민족 

균형이 깨지고 혼란이 조장될 것이다.28) 물론 양국은 2004년 4,300㎞에 달하는 

양국 국경선획정안에 합의하였지만, 1858년과 1960년 사이에 제정러시아가 강압

으로 할양받았다고 중국이 주장했던 바이칼 동쪽 아무르강 북쪽과 우수리강 동쪽

26) Dmitri Trenin, pp. 116-118.
27) 심경욱, ｢러시아의 현실주의적 안보ㆍ군사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2002󰡕, 

2002년 9월 pp. 196-197.
28) 현재로는 중국인 유입에 대한 러시아인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다. 연해지역에 유입된 중국인 총 숫

자는 2만명을 넘지 않았고, 지역 인구의 1%를 넘어본 적은 없다. 또한 시베리아나 극동으로 오는 

중국인의 대다수는 임시직 노동자이거나 보따리 상인으로 정착민이 아니다. 거주 목적을 가진 중

국인은 주로 유럽쪽 도심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국 국경지역의 인구가 텅 비어있기 때

문에 중국인들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더구나 중국인들이 러시아 과격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어 

민족간 충돌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심각한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Dmitri 
Trenin, pp. 133-134). 이에 대해 연해주 주지사 나즈드라텐코(Evgeni Nazdratenko)는 500만명의 

러시아인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하바로프스크 주지사 이샤예프

(Ishayev)는 중앙정부에 “중국인과 한국인의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평화적 침입”을 경고했다. 
Sergey Sevastyanov,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과 군사동향｣, 󰡔전략연구󰡕 제9권 3호 (2002
년),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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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50만㎢의 땅에 대한 요구가 언젠가 다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29)

2) 러시아의 극동정책

러시아는 극동 지역 및 동북아에서 세 가지 국가안보이익을 수호하려는 국가전

략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좁은 의미의 안보이익으로서 동부국경지역의 안전보장과 

평화적인 환경 유지, 그리고 단일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공간으로서의 영토적 

통일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중국, 일본 등과 접한 동부국경에서

의 잠재적 위협의 항구적 제거,30) 한반도 비핵지대화 도모, 극동 러시아에서의 치

안 유지 및 분리주의 경향 방지, 외국의 간섭배제,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의 불법

이주 차단을 포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07년 12월 20일 국가안보회의에서 

호통쳤듯이 극동지역의 부패, 범죄, 비효율적인 자원 이용, 감소하는 인구와 중국

인 입국 증가 등으로 ‘극동지역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 

개발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런 차원에서 접경국인 북한과의 협력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는 경제안보이익으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전략자원 및 기간산업의 보

호, 천연 자원과 낙후된 산업의 종합적 개발, 외자유치와 자유경제지대 창설 등 역

내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개발 촉진, 지역 경제의 아ㆍ태 경제체제

로의 편입과 무기를 비롯한 러시아 상품의 접근 확대를 포함한다.31) 푸틴 정부가 

29) Dmitri Trenin, pp. 119-120 and 134. 트레닌은 중국이 대만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를 제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면서 러시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10~15년 쯤이라고 설파했

다. Ibid., p. 120.
30) 러시아는 동부국경지역이 안보 면에서 취약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는 효과적인 완충지대가 없고, 

지리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의 경제적 낙후성과 광활한 영토에 비

해 인구가 적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홍완석, ｢아ㆍ태지역

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가이익과 전략｣, 󰡔러시아지역연구󰡕,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 pp. 
109-110.

31) 러시아 극동경제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거대한 자원과 영토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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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는 정치ㆍ경제 전략 중 핵심사항중 하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

유를 강화하고 개발 및 생산ㆍ수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동북아 3국의 투자 유치가 필요하고, 아시아 판로를 개척하여 유럽에 편중된 

에너지 수출 판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대외 가격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는 지정학적 위상강화를 위한 ‘정치적ㆍ전략적 안보이익’으로서 시베리아극

동지역의 광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이들의 투자로 에너지를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 산업을 진흥하는 한편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극동 지역의 안보 강화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 도모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극동지역의 군사력 유지와 정비에 나섰다.32) 먼저 푸틴은 

1999년 10월 태평양함대 유도탄순양함 바략(Variag)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력 

재건을 다짐하였다. 특히 그는 2000년 러시아의 국방예산을 960억 루블에서 1,460

억 루블로 증액하고 군사정책에서 해군발전을 우선순위에 둘 것임을 천명했다.33) 

2000년 9월 캄차카 반도 인근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들과 합동 구조훈련

을 실시한 바 있는 러시아 해군은 2000년 10월 태평양함대 소재지인 블라디보스

토크 연안 83㎞ 지점 표뜨르 벨리키(Piotr Veliki)만에서 한국 해군과 해상사고 방

지를 위한 통신ㆍ항법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34) 3일 뒤에는 러시아 공군의 두 

구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요, 자본축적도, 그리고 투자 간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다. 
Vasilii V. Mikheev, “Integratsionnaia motivatsiia: problema formirovaniia struktury 
bezopasnosti cherez sorazvitie v Severo-Vostochnoi Azii,” Problemy Dalnego 
Vostoka, No. 2 (2002), p. 19.

32) 태평양함대는 1990년대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 손실을 보았다. 1992년에는 345척의 

함선과 경비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96년에는 140척 밖에 되지 않았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속되었다. 국가전략 균형의 결정적 요소인 태평양함대의 탄도미사일 장착 핵잠수함은 모든 종류

의 물자와 재정지원에서 우선권을 부여받았지만, 90년대에 그들의 해상배치는 감소되었고, 대부분

의 잠수함은 구형이 되었다. 2000년에 새로 건조되어 태평양함대에 배속된 다목적용 잠수함 톰스

크(Tomsk)만이 유일한 예외였다. Sergey Sevastyanov, p. 75.
33) Sergey Sevastyanov, pp. 78-79.
34) 해군 협력의 역사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함대는 1994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미

군과 첫 번째 쌍방훈련인 ‘바다로부터의 협력’을 수행하였고, 1998년 일본해에서 일본해상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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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비행기가 미 키티호크 항모의 비행갑판 상공을 아무런 제재없이 자유롭게 비

행하여 러시아군의 사기를 높였다.35)

2001년 8월 태평양함대는 역시 표뜨르 벨리키(Piotr Veliki)만에서 리트비넨코

(Evgeni Litvinenko) 제독의 지휘하에 대양지역에서의 군사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였다. 러시아 군총참모장 아나톨리 크바슈닌 장군은 2002

년 4월 17일 극동지역 시찰을 마무리하면서 “사할린 및 일본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 4개 도서 주둔군은 군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감축되기보다는 증강 배

치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단계로서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전투장비의 작전운용

범위를 넓히고 무기를 현대화하는 많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

했다.36)

푸틴 대통령은 2002년 8월 26일 블라디보스토크을 방문해 “절대적으로 실현가

능한 해군 증강 계획을 입안하였으며, 이를 실행함으로써 해군력을 보전할 뿐 아니

라 당면 과제들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질적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는 또한 태평양함대의 대형 반잠함(잠수함 대응 전함) ‘마셜 사포슈니코프(Marshal 

Shaposhnikov)’함에 승선해 태평양함대사령관 표도로프(Viktor Fyodorov) 제독과 

태평양지구 연방국경수비대장 타라센코(Pavel Tarasenko) 중장을 만난 뒤, 수병들

에게 태평양함대의 사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태평양함대는 극동뿐 아니라 태평양 

전지역에서 현재와 미래에 러시아의 국익 수호자이다”라고 강조했다.37) 특히 푸틴

은 같은 시기에 카스피해 일대에서 통합작전 및 대테러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2003년도에 육ㆍ해ㆍ공군이 참가하는 훈련

와 상호탐색 및 구조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Sergey Sevastyanov, p. 76. 1994년 체결된 

한ㆍ러 해상 사고 방지 협약에 따라 실시된 이 훈련에는 한국 구축함(destroyer), 대잠용 해상호

위함(frigate), 보급선(supply) 각 1척이, 훈련용 러시아 대잠함(anti-submarine ships) 2척과 

구축함(destroyer) 1척이 각각 참여했다. Agence France Presse, 15 Oct. 2000.
35) Sergey Sevastyanov, p. 87.
36) 󰡔연합뉴스󰡕, 2003년 4월 18일.
37) AP, 26 Au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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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동지역에서 동 함대 사령부를 중심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이 훈련에 태

평양 인접국들을 초청하여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38) 한편 러시아 태평양함대

는 2003년 4월 21일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1만여 명의 병력과 함정, 잠함, 항공

기들을 대거 동원해 2주간의 대규모 훈련에 돌입했는데, 이 해군훈련 상황을 추적

하던 미 공격용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1척을 발견, 함재기들이 출동ㆍ요격하여 

러시아 해역 밖으로 몰아냈다.39)

러시아는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003년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나호트카와 오츠크해, 베링해에서 해상 공동수색과 구조 등 인도적 목적과 국제 테

러, 불법 어로 등을 퇴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태평양함대와 타군 간의 상호 협력관

계를 증진하고 난민 유입과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대규모 해상구조 및 지휘소훈련

을 실시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한ㆍ미ㆍ일 3국에 함정 및 참관단 파견을 요청하였

고, 북한과 중국, 캐나다에 대해서는 연안 불법어로 선박들의 상륙 및 접안, 해상통

제 목적의 육상훈련을 참관하는 대령급 장교 1~2명을 보내주도록 제의하였다. 이

에 미국은 불참을 통보하였지만,40) 북한은 1~2명의 참관인을 보내기로 통보하였

고, 한국은 “승조원 200여명이 탑승한 구축함 1척, 해상 구조용 헬기 1대와 함께 

대령급 참관인 2명을 파견, 주변국 해군들과 공동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므로 남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군사훈련에 공동 참가해 자연스런 군사적 접

촉 기회를 가짐으로써 해군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훈련의 목적이 당초 알려진 해상 공동수색과 구조, 불법어로 방지 

등의 목적 외에 난민의 러시아 대거 유입에 대비한 훈련의 성격도 포함돼 있는 것

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8월 18일 돌연 불참을 통고함으로써 새로운 협력관계 

설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38) 심경욱, p. 238.
39) 함대 대변인 발표, 󰡔연합뉴스󰡕, 2003년 4월 28일.
40) 󰡔연합뉴스󰡕, 2003년 6월 13일. 그러나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03년 8월 7일 

미 해군은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3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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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에는 크바쉬닌 총참모장의 지휘하에 동북아 권역의 분쟁에 대비한 

‘기동 2004’(Mobilnost 2004)를 실시하여 우랄군관구의 병력 800명과 장갑차 110

대를 49대의 수송기에 실어 극동지역 연해주의 우수리스크로 신속하게 이동ㆍ배치

시키는 기동훈련을 가졌다.41)

또한 러시아는 2005년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극동군관구 동해 연안과 

중국 산동반도에서 중국과 사상 처음으로 최신예 전투기ㆍ전략전폭기와 첨단 구축

함을 동원한 대대적인 양자 연합 군사훈련(평화의 사명-2005: Peace Mission 

2005)을 실시하고 낙하 및 상륙작전, 점령지 방어 및 미사일 발사 등 실전 공격훈

련을 벌였다. 더구나 훈련지가 대만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산둥반도와 칭타오 인근 

연안도서였다는 점은 대만 점령 후 미ㆍ일연합군의 공격을 저지하거나, 북한의 유

사사태시 미군 진입을 억지하기 위하여 양국 무기와 부대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연합작전 능력 강화를 모색한 것임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활용하고 극동군과 태평양함대의 전

력을 재정비하여 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 영토와 국경을 보전하고, 이 지역 정세 안

정을 도모해나갈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핵전력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능력을, 이의 

사용 의지 면에서도 공세적 활용 가능성을 담지하면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나

갈 것이다.42) 또한 극동군과 태평양함대도 정비하여 정예군을 배치함으로써 극동

지역 방어능력과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제한적 개입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

인다.43)

41)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5년 9월 30일), pp. 284-286; The National Institite for Defense 
Studies, East Asian Strategic Review (The Japan Times, June 2005), p. 182 참고.

42) 러시아는 2003년 10월 2일 적성국에 대한 선제공격 및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새로운 

군사정책 기조를 발표한 뒤 이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러시아의 푸틴 집

권 2기 안보〮ㆍ군사전략｣, 󰡔동북아전략균형 2004󰡕 (2004년 9월 30일), pp. 214-215 참고.
43) 푸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줄곧 국방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2003년 국방회의에서는 병력

감축과 군비축소의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2개 전쟁 동시 수행능력 보유를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군사력 정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 왔고, 이는 극동지역에서 대

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해온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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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자신의 우월한 전략적 자산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략을 펼치려 한다. 즉 동북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핵문제 등 군

사 안보문제를 위주로 동북아 질서를 운영하려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강점인 에너

지 자원을 활용하여 동북아 국가들에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판매 수송로를 건설하며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이라는 지

정학적인 위상을 활용하여 시베리아 철도를 KTR에 연결시켜 경제 수입을 증진하고 

시베리아ㆍ극동 및 러시아 전체를 물류기지화하며 중국, 한국, 일본과의 경제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기능주의적인 경제협력 중심의 동북아 질서를 건설하면서 이 지역

에서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남북한철도 연결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나진항을 러시아 화물의 수출항으로 개발하며, 극

동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북한인들의 증파를 통해 보충하는 등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

한과의 경제협력 발전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제적 실리 증진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3년 8월 28일 러시아 에너지정책의 중장기적인 미래 청사진

인 󰡔에너지전략 2020󰡕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는 향후 러시아 정부가 미

개발 상태인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수송 간선망을 확충해 기존 시설이 편

중된 서시베리아 에너지 간선노선과 연결시키고, 그간의 유럽시장 편중을 탈피하

여 동북아 지역에 대한 수출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제시하고 있다. 이

를 위해 보고서는 2020년까지 동북아 지역 석유 수입의 1/3, 천연가스 수요의 1/6

을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여 서태평양까지 대규모 송유관과 가스파이프라인을 건

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4)

특히 러시아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모두 5,660억 루블(약 210

억달러)을 투입, 시베리아 바이칼호 동쪽에서부터 베링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개발하는 ‘극동ㆍ자바이칼 개발계획’을 확정하였다. 연해주ㆍ하바로프스크ㆍ사할린 

44) 이영형, ｢시베리아 공간의 지정학적 의미와 러시아: 지정학적 요소/분석단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2004년 겨울), pp.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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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한반도 인접 극동지역 3주에 총투자액의 50%가 투입될 예정이고, 2012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에만 58억 달러가 배정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사

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사업은 일

본, 중국, 미국, 한국 등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통

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이 지역은 에너지 부분의 동북아 허브가 

될 것이고 러시아 정부는 이를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

성이 크다.

4.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방안

현 한국의 국가목표의 근간은 적어도 통일 이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단지 한국의 국력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안보

와 주권 독립 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경제 번영과 공정한 분배 실현, 평화

통일, 민족문화 창달과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민족적 긍지 앙양 중에서 점차 

민족의 자주성 확립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것이고, 외세의 방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더불어 번영하는 민족공동체’로서 남북연합 및 ‘사실상의 통일’을 거

쳐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다. 또한 경제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그 기반으로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평화장

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이 미래 유라시아 시대 한국의 평화ㆍ

번영ㆍ통일을 실현하는데 꼭 확보해야 할 협력동반자임이 부각된다. 이하에서는 

미래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해 확보해야 할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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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얻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가. 러시아 중앙정부 및 극동지방과의 우호ㆍ선린관계 확보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한국에 직접적인 전쟁이나 극단적인 비우호행위를 감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이다. 일본은 언급할 여지도 없고, 중국은 6ㆍ25전쟁

에서 우리와 전쟁을 벌인데다 남북통일을 결정적으로 좌절시켰다. 미국은 6ㆍ25전

쟁 때 우리와 혈맹이었고 오늘날까지 군사동맹국이지만,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후

원하고 을사보호조약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전쟁 직전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주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한 경력을 갖고 있다. 러시아

는 6ㆍ25전쟁 때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우리와 직접 교전을 하지는 않았고, 청일전

쟁 이후 아관파천을 거쳐 러일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을 통하여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을 저지한 국가였다.

현재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러시아가 또다

시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의 통일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

하며 통일한국과 국경을 공유할 나라일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안보문제를 해결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차 러시아의 전략

적 가치는 계속 증대할 것이다.

국가전략 수립과 집행시 항상 되새겨야 할 점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월

등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다 국가전략 수행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용수단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가목표를 원활히 달성하

려면 주변 국가들 모두가 우리의 국가전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만일 러시아가 한국의 비우호국가가 될 경우 이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러시아가 동해상에 핵폐

기물 등을 방류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시 우리에게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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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가능성은 크지 않

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전략무기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안보 압박을 받을 것

이다. 끝으로 러시아가 남북통일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크

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려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의 우호적인 입장을 확보하고 특히 러시아 극동함대와 극동군관구가 자리잡고 있

는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우호ㆍ선린관계는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정부나 극동지방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것은 결국 인적 네트워크

를 쌓고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 및 

지방의 정부와 의회의 핵심 인사들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친분을 강화하여 인

적 네트워크와 인맥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미래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장래 지

도자로 성장하는 유망한 청소년과의 교류도 바람직하다. 끝으로 러시아 국민은 문

화와 예술을 사랑하므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상호 교류를 통해 

상호간에 우호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점은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이해관계와 정책이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앙정부는 연방의 존속과 통합성 

유지가 우선이므로 이에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개발사업은 꺼려할 것이다. 또

한 지방 정부는 보다 광범위한 자치를 원하고 세수의 분배 등에 있어서 중앙과 어

느 정도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개발이나 철도 연결 사업 같은 한ㆍ

러간 상호 호혜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재원 마련이나 이익 분배, 그리

고 책임 권한 소재 등 여러 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현명하게 고려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수백년 제국의 역사에 이어 소비에트 공산주의 독재가 행해지다 

불과 17년전 다원주의적 정치체제를 선택하였으므로 아직 권위주의적인 잔재가 남

아 있는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역시 정상

간 또는 지도자간 회담이나 교류가 상당히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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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내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즉 광복 이후 미 군정을 거쳐 6ㆍ25 전쟁에

서의 미국의 지원, 이후 한ㆍ미동맹이 체결되어 한국의 국가전략은 미국과의 긴밀

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러시아가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ㆍ미관계가 당연히 한ㆍ러관계를 압도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축은 한ㆍ

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협력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군사 안보 부문에

서는 한ㆍ미동맹의 보완 차원에서, 그리고 여타 분야에서는 기능적인 특성과 한ㆍ

러 양국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특

히 정부 일선 부서는 한ㆍ미 동맹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에 적극성

을 보이기 어려우므로 정치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일선 실무

자에게 인지되도록 현명한 지침 전달이 필요하다.

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1) 북ㆍ미간 중재 및 신뢰 보강

북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타협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체면이 유지되고 

실추된 신뢰의 공백이 메워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4년에 북한이 러시아의 개입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러시아의 한반

도 문제 관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우

호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의 후견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 역시 러

시아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러시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기대된다.

이미 러시아는 2ㆍ13 합의 과정에서 북한 핵 폐기 및 불능화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에서 자신의 몫을 다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경제 유인책을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개진하여 우리 정부 대표가 공평한 비용부담 원칙을 관철하는 데 결정

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러시아는 2005년 9월 미국의 금융제재 착수 이후 해외 

송금계좌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게 자국의 스베르 은행 거래를 허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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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꾸준히 유지하여왔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적 대미의존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중국은행, 미 와코비아 은행 등 전세계 정부

와 은행들이 신용 손상 가능성 때문에 나서지 않았던 BDA 자금 송금 중계에 선뜻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핵무기 분야에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고 국가전략상 미국에 크게 

의존할 필요성이 비교적 작은 러시아의 중재외교 활약이 기대된다. 더구나 푸틴 대

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푸틴 대통령이 나선다

면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물론 우리는 북핵문제나 한ㆍ러관계가 러시아에게는 동북아 전략이나 미ㆍ러관

계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여타 전략을 위하여 전술 카드

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항상 유의해야 한다.

2) 에너지 공급방식의 북핵문제 해결

북한이 핵을 개발한 명분은 에너지 부족을 보충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준 결정적인 요소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이었다. 즉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요청하는 반면 비록 어렵지만 경수로에서도 핵무기 제조 원료가 되

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내에 경수로 건설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북ㆍ미간 타협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엑손-모빌의 사할린 1 가스 프로젝트

를 수행하여 북한에 이르는 가스관을 건설하여 이를 공급하거나 또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잉여전력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에 원자로를 신설하여 생산된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한 내 화력 발전소도 러시아의 기술로 지어진 것이므로 이의 개ㆍ보수에 합의

할 경우에도 러시아가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 계획 추진에 러시아

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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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체면과 실리가 충족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방안이 묘안이 될 수 있다.

3) 북핵 문제의 최악 상황 예방

만일 6자회담 과정이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될 경우 부시 행정부나 차기 행정부

는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관해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도

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란 핵문제에서처럼 사태를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고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왔다. 즉 러시아는 9ㆍ19 선언 이후 

6자회담을 진척시키는 데 뚜렷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오지는 않았지만 북핵문

제가 성급한 제재를 통해 극단으로 치닫도록 하는 것을 막는 완충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한이 운반수단을 포함한 실제적인 핵 능력을 가질 정도가 되면 그 직전

에 러시아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협력, 최후통첩성 압박을 가하여 북한의 사실상

의 핵 능력 보유는 막으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사실상의 핵능력 보유에 가까워질

수록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 포기 압박이 강해져 결코 북한이 핵능력을 가지도

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능력 보유를 실질적으로 억지하는데 우리에게 도움

을 줄 것이고, 만일 북한이 무모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거나 2차 핵실험

을 감행하여 사태가 극한 상황으로 악화될 때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한ㆍ러 양국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다. 북한 급변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 확보

남북 화해ㆍ협력이 정착되어도 예기치 않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는 항상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하고, 기타 북한의 정변, 민중 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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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탈북사태 등 여러 가지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변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인적 협력망을 구축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 인접국의 우호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중국의 심양 군관

구사령부뿐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군관구 및 태평양함대 사령부와의 협력을 사전에 

구축해두어야 한다.

라. 에너지 안보의 협력자

미래의 에너지난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교

토 협약 발효가 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보고(세계매장

량의 32%)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사전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베리아ㆍ극동 

및 사할린의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증대하며 에너지 가격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나가면서45)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마. 동북아 평화구조 창출과 평화통일 기반 마련을 위한 남ㆍ

북ㆍ러 3각 경협 강화

현재 푸틴 정부는 TSR과 TKR 연결 및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

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고 한국정부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에 노력을 배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

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러시아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통하여 호혜적인 이득을 얻어가면서 이 지

45) 홍완석, 󰡔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 : 러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러정책󰡕, SERI 연구에세이 

(삼성경제연구소, 2005), pp. 122-1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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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질서를 군사 및 안보 갈등 위주의 구도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협력 위주의 구

도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북한문제는 지리적으로도 한ㆍ러간 협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안보 갈등 위주의 북한문제를 경제 중심의 협력 구도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구조 창출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남

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극동지역이 한반도 접경지역일 뿐 아니라 남ㆍ북ㆍ러 3자간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탁월한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호혜적인 양자적ㆍ다자적 경제협력

을 진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북관계를 새롭게 진전시키는 돌파구로서, 그리

고 북핵문제 해결 열쇠 중 하나인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하여 호혜적

인 실리추구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푸틴정부와 협력하여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

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협력사업 동반자로 간

주하고 있으므로 성공가능성도 크다.

먼저 미국과 일본도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 경원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여 경제 수입을 증대시키고 철도 주변인 시베리아ㆍ극동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이 지역을 유라시아 대륙 교통의 요지로 발전시키면서 한국도 

경제적 이득과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진전을 볼 때까지 우선 나진항과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사업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할

린이나 이르쿠츠크 및 야쿠츠 가스전을 개발,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까지 연결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를 진흥하는 한편 한국의 미래 에너지 안

보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자본과 경영기술,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활한 농토를 연

결하는 농업 협력과 오호츠크해 등에서의 수산협력사업 등도 호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한국이 투자하고 러시아의 기술로 북한의 정유공장이나 제철소 등을 복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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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켜주고 북한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한국에 갚는 형태의 3각

협력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나진의 승리화학공장을 개보수 현대화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할린 유전에서 청진까지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한 뒤, 정유한 석유를 한

국으로 가져오는 경협사업 등이 유망하다.

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조력자

한국 정부는 100년 이상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과의 긴밀한 관계

에 몰두해왔다. 그런데 광복 이후 조국이 분단된 이후 남한은 북쪽 대륙으로의 직

행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북쪽 유라시아 대륙은 바다보다도 더 강력한 벽으로 차단

된 상태로 지내왔다. 그야말로 4면이 바다인 섬보다도 못한 지정학적 여건을 감수

하며 지내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시켜 육로를 통한 시베리아 진출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즉 향후에는 한국 국민과 정부가 그간 소홀히 해왔던 유라시아 쪽으로도 관심과 

시선을 두어 유라시아 대륙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유라시아 대륙 서쪽으로 관심

과 정책을 뻗어나가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

실히 요구된다. 이는 남동쪽 해양세력과의 협력에 집중된 외교의 편향성을 수정하

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도모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민족의 웅대한 기상을 펼쳐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의 철도연결, 자원 협력, 무역 증진, 경제ㆍ문화 

협력체 결성 등의 분야에서 1억 4,500만 인구를 가진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망된다. 정치나 군사 부문보다는 경제와 문화를 진흥하고 호혜적으로 번영을 향

유하는 유라시아 공동체 건설을 우리가 주창하여 실현해 가야 한다. 우리는 러시아

와의 협력에서 호혜적인 이득을 누릴 뿐 아니라 러시아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라시

아 저편의 유럽지역으로 국력을 펼쳐나갈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대러 투자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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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가 아ㆍ태 지역으로 경제적 활로를 개척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사. 한국 외교의 자율성 제고

향후 한국의 국력이 배양되어 국제적 지위도 향상되어 갈 것이므로 정부는 한국 

국민의 자긍심에 어울리는 외교적 지위를 추구하려할 것이다. 이는 초강대국이면

서 한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과 동북아에서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모색하

면서 경제 및 통상부문에서 한국과 긴밀하고도 중요한 관계를 가지게 될 중국에 

대한 외교적 자율성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점차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경쟁이 심해질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한국 정부는 양자택일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적절한 역할과 한국정부의 러시아와의 우호ㆍ친선 및 전략

적 협력은 한반도에 대한 미ㆍ중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켜줄 것이고 한국의 균형외

교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의 현명한 실용외교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잠재적인 갈등을 고려하면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는 더욱 긴요하

다. 독도문제 등을 두고 일본과의 갈등이 동해상의 분쟁으로 확대될 때 현재로서는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미국의 우호적인 개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향

후 1,670억 달러를 투여하여 2015년을 기점으로 21세기형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므로 강력한 태평양 함대를 재건해가는 러시아의 우호적인 중립은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 창출의 협력자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치중된 우리 외교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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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개선하며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을 제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남북한과 주

변 4강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한ㆍ미동맹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포함한 지역국가들간의 영토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강대국들의 충돌과 대립을 사전에 완화하고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 역시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강공을 완화시키는 방편으로 이의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하였으나, 

군사력을 포함한 제반분야에서 초강대국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을 통제하

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자안보협력 구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구소련시대인 1969년부터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를 제창한 바 있

고 이후로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제도의 창출을 도모해 왔다. 또한 6자회담에서 

동북아 평화ㆍ안보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제안을 지

지하고 러시아와 이를 공동으로 제창하며 나아가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 미국, 북

한 등의 참여를 설득하도록 도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지 확보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한민족이 통일을 이루어갈 때, 중국과 일본이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미국의 세력을 억지하는 완충국이자 사회주의 형제국

인 북한의 소멸을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이웃에 새로운 강력한 경

쟁국이 등장하는 것을 우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한반도 통일에 자신의 

전략에 부합하는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러시아도 통일한국은 비핵국이어야 하고, 현재 북한지역에 미군이 주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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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한ㆍ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등 나름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나,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줄 전략적 이익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과 전혀 다른 체제를 지향하고, 북한이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철도의 

연결이나 가스관 부설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핵 개발 등으로 극동지역의 안보상황

을 불안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ㆍ러 양자간 경제관계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크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아쉬워할 이유가 크지 않다. 또한 러시아는 시베

리아ㆍ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안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 협력자로서 통일 한국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

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후원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발판으로 호혜적인 남ㆍ북ㆍ러 3각 경제협력

을 다져나감으로써 ‘사실상의 남북통일’ 상태를 만들어가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면

서 중국 및 일본의 저항을 극복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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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윤익중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저자(홍현익)에 의하면 본고(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극동지역)는 한국정부가 

국가전략 목표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간 전략적 가치가 등한

시되었으나 21세기 들어 러시아 중앙정부와 중국, 일본, 세계 석유자본, 북한, 남한

으로부터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주목하여 러시아 중앙정부 및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

는 먼저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및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극동지역에 대한 정책을 조망한 뒤, 러시아 극동지역을 선용하여 한ㆍ러 

간에 호혜적으로 국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고는 2장에서 국가전략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목표 그리고 한국의 대외정책과제를 5가지로 예시하며 설명

하였다; 1)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 확

립; 3)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강화 외교; 4)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체제 

구축; 5) 경제발전과 교역 증진 및 자원외교 확보. 3장에서는 러시아의 한반도 전

략과 극동정책을 다음의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1) 러시아의 동북

아 전략; 2)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 3)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위협인식과 극동 정책. 

4장에서는 본고의 주목적인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달성을 위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러시아와의 선린우호관계 유지 등 9가지를 예시하며 설명

하였다: 1) 러시아와의 선린 우호 관계 확보; 2)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3) 북한 급변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확보; 4) 에너지 안보의 협력자; 5)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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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화구조 창출과 평화통일기반 마련을 위한 남ㆍ북ㆍ러 3각 경협 강화; 6) 유라

시아 대륙진출의 조력자; 7) 한국외교의 자율성 외교; 8) 동북아 다자 안보 창출의 

협력자; 9) 한반도 평화통일의 지지. 

요약하면, 본고는 21세기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새로운 정치ㆍ경제 질서 형성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과 전략이 ‘무엇(what)’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원

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이 좀더 완성도를 가지는 정책

보고서가 되기 위하여서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그간의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고찰한 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저자가 언급하는 문제

들(특히, 4장) 즉, 21세기 한국의 전략과 극동지역이라는 주제에 있어 누구나 수긍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이슈 등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지적하

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는 그러한 문제점 또는 이슈 등을 ‘어떻게(how)’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와 이를 바탕으

로 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없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내용

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토론자(윤익중)는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극동지역｣이라는 논문이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 세미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려면 특정 이슈에 대한 러

시아 중앙정부와 극동 지역 정부 간의 서로 상이한 시각과 관점을 러시아 연방차

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여야 할 방법론적인 필

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 

또는 기업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국익 또는 기업 이익을 가시화시키며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기존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대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이 러

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배경요인 

등에 치중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보다 구체적이고 가

시적인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하여서는 러시아 중앙정부가 연방차원에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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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지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 정부가 지방정부차원

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러시아 중앙정부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는 여러 가

지 어려움을 수반하는 고차원적인 연구와 노력 등이 정부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 

등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조ㆍ실행하여야 하는 

매우 종합적이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보

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협력의 성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연구와 협

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즉,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동안 

성과도 미미하였고 앞으로도 그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중앙과 지방간에 뚜렷한 인식차이가 존재한다면, 러시아에서 경제개혁 

또는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앙-지방의 갈등관계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

해관계의 차이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출발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 중앙과 지방의 인식과 이해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

여서는 러시아 연방관계 및 제도, 그리고 러시아 지역주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다. 

러시아와 같이 광대한 면적의 다민족 연방 국가체제에서 체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급 정부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원활한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러

나, 1990년대 초 가격자유화나 사유화 등 추진된 각종 경제개혁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의 협조 거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 정치지도자

들은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도모하기보다는 개혁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단기적인 충

격을 기피하거나 지역 기업과 유착관계 속에서 연방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충

실히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들은 연방정부의 많은 개혁 조치들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러시아 중앙-지방 사이에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사실,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하는 극동지역 연해주 정부는 러시아 연방 형

성과정에서 연방정부와 그 어떤 지방정부보다도 심각한 갈등을 보여 왔다.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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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해주는 풍부한 보유자원과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의 결과 또는 성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연해주의 낙후성은 연방정부가 결

정한 각종 개혁정책이 현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연방 정부의 개혁정책을 

연해주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시민들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인식은 대략 다음의 이유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소연방 시절부터 수차례 시도된 중앙정부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계

획과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서 극동지역의 엘리트들은 연방정부의 정책보

다는 분권화, 지역주의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연계가 지역경제 발

전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실, 극동지역은 중앙계획경

제체제 하에서 ‘국내식민지’(internal colony)라고 불릴 정도로 자원수탈의 대상이

었다. 자원개발 외에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서 이 지역에 세워진 방위산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방산물자의 생산과 수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연방 중앙정부에 귀속되었을 뿐 지역경제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극동지역은 소비재 산업이나 농업 등을 포함하여 균형된 경제발전

의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채 소연방 해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 

연방 출범 후 이 지역 엘리트들이 중앙정부의 정책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연방의 중앙정부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연방의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로부터 정치적ㆍ

정책적 자율의 확대를 갈망하는 지역민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극동에 위치한 

연방주체 혹은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은 러시아 연방 출범 직후 

연방정부와 연방주체들 간에 발생하였던 갈등 관계의 결과이다. 그 갈등은 일차적

으로 연방정부가 주도하여 연방주체 및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부과하였던 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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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정책에서 비롯된다. 가령, 사유화와 부실기업의 정리는 러시아 경제 전체의 개

혁에는 필요한 조치일지 모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었다. 자원경제개발에 의존하는 지역일수록 이러한 문제

는 더욱 더 심각하였고, 바로 극동지역이 이에 해당되었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급

격한 정책 변화를 기피하려는 지방 관료들의 관료적 속성도 작용하였다. 

셋째, 전통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자체가 연방의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원

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이다. 볼세비키 혁명 직후 이 지역에는 극동공화국

(Far Eastern Republic, 1920-1922)이라는 별도의 국가조직이 존재했었다. 1990년 

대 초에도 극동지역의 남과 북을 통합하여 독립 국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

다. 연해주의 경우 연방정부와 연방주체간의 갈등이 특별히 심했으므로 이 지역 사

람들이 연방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 역시 그 만큼 더 강한 것이 일반적이다. 악화되

는 지역경제사정과 연방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 지역

의 연방정부에 대한 반감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크다. 

넷째, 정부 개입에 대한 반감에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주체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의 많은 지방 현실이 

그렇듯이 연해주 혹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마피아적인 부

패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자신들의 집권연장만을 추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

부와 정치인ㆍ공무원들의 부패상이 이와 같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자연히 정부의 

개입을 경제발전의 족쇄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연방 중앙정부의 간섭에 대

한 저항 심리, 정책 실패에 대한 반감,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의 종합적인 

산물이었다.

2000년 푸틴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 일

반적으로 푸틴이 추구하는 강한 러시아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방을 통

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표면상에 나타나는 집권화의 요인이 반드시 분

권화 요구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푸틴 정부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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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계의 재설정 시도는 여전히 분권화의 요구, 혹은 지역주의의 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연방주체 사이의 경제구조 및 사회ㆍ경제적 발전수준 격차와 같은 문

제의 지속성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앙에 의한 연

방관계의 일방적인 조정은 지역주의를 동면상태 혹은 잠복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중앙-지방관계의 힘의 균형 변화에 따라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지역주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1) 

지리적인 요인; 2) 인류/문화적인 요인; 3) 역사적인 요인; 4) 정치적인 요인; 5) 경

제적인 요인. 러시아에서 지역주의는 이미 제정 러시아 말기 (1860년 대 시베리아)

에 표면화 되었으며, 이후 중앙의 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러시아에서 지역

주의는 1992년 연방조약이 체결이 추진되고 있던 시기에 정점에 달하였다.

중앙에 대한 러시아 지방의 요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방주체들은 낙후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경제제도

의 도입과 독립채산제에 대한 강조는 그 동안 기업체가 담당해 온 주택공급과 교

육 등으로부터 가로등까지 사회ㆍ문화 시설에 대한 투자 철회로 이어졌으며, 이러

한 변화는 재원이 제한되어 있던 지방정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

하였다. 둘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의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수탈정책 

배제와 대내외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주권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주체들은 

대외경제관계에서 보다 이윤이 남는 해외시장에의 접근, 생필품의 원활한 수급, 역

내 경제구조 조정 및 생산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자본재의 첨단기술 도입, 해외투자 

유치 등을 위해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연방주체들의 요구는 경제ㆍ

사회적인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단순

히 중앙집권적 성향에 반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방주체 사이의 협력영역 확대와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주체들은 연

방관계와 지역에 파견되는 대통령 대표부 문제 등을 포함한 헌법적 혹은 초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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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구조 형성과정에서 지방의 이해를 반영하고, 지방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 정치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역의 요구는 개별 지

역 정치의 정치ㆍ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주권선언과 분리ㆍ독립 위협, 경제주권 선

언, 공화국으로서의 지위격상, 자유경제지대의 설치와 이를 통한 경제적 관할권의 

확대 시도 등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분권화에 대한 요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부분

이 적지 않다. 지방에는 소연방 시절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방 출범 이후에도 중앙

정부의 지방정책이 식민지 경영식의 수탈정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예를 들

어, 경제적으로 부유한 연방주체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자원지역에서는 자원 중심의 수출구조, 자원과 

가공품 간의 가격차, 생활수준 향상보다는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우선정책 등으로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자원이나 산업 기반이 빈약한 

지방에서는 중장기 투자정책이 자원지역이나 산업기반이 발전된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역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과 요인

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비집권화, 분권화에 기초한 강한 지역이 강한 러

시아를 만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옐친 정부는 강한 중앙이 강한 

러시아를 그리고 강한 지역을 만든다는 인식이었다. 

현재 푸틴 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중앙-지방관계 변화는 중앙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으로 지역주의 해소에 기초한 안정된 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이

고 다소 불안정한 변화이다. 이는 향후 러시아 지도자의 정치적 지지도가 떨어지는 

경우 1990년 대 초에 대두되었던 폭발적인 지역주의 분출이 다시 발생할 수 도 있

음을 시사한다.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연방주체들의 대외경제 활동이 러시아 국내경제에서 비

롯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 혹은 더 나아가 역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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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의 중앙-지방관계에서는 대외경제관계를 둘러

싼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점증하는 무역흑자 배분문제는 

1990년대 초에 제기되었던 투자의 공평한 배분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앙의 입장에서 보다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중앙에 불만을 

가지는 연방주체가 이전처럼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기보다

는 대외경제관계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경제

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다시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의 권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능력강화가 중앙-지방관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행은 향후 중앙-지방 사이의 경제적 갈등의 

초점이 대외경제관계로 수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러시아 중앙정부는 칼리

닌그라드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외경제관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입장은 모두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타당성은 중앙-지방 사이의 힘겨루기와 정치적 불안정

으로 이어졌다.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동일한 사회ㆍ경제적인 상황과 그 원인에 대

하여 상이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현실 평가에 있어 상이한 평가기

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러시아 연방 정부령 No. 801에 따라 기존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

의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연방특별프로그램(소위, 푸틴의 신극동지역개발

정책)이 채택ㆍ승인되었다. 우리는 푸틴의 신극동지역개발정책을 어떻게 이해하여

야 할까?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는 우리에게 보다 효율적인 한-러 (극동

지역) 경제협력전략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위에 언급한 연방차원에서

의 극동지역개발 목적과 지방정부와의 이해관계, 그리고 극동지방정부가 이해하는 

푸틴의 신극동지역개발정책 및 극동지방의 지역주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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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1) 푸틴의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신극동지역 개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

엇일까? － 동 지역의 경제개발 자체보다는 경제개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한 [더욱 안정적인] 기반조성이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닐까

2) 푸틴의 중앙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사회

학적으로 절대 열세지역인 극동지역에 중국 및 주변국 인력의 유입을 허용

할 것인가? － 푸틴은 누차 강조하듯이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 인구 증가를 

가장 중요한 지역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경제발전과 협력이라는 이유

로 인근 국가들로부터 인구유입을 허용하겠는가? 

3) 푸틴의 중앙정부가 연방차원에서 극동지역을 바라보며 목적하는 가장 중요

한 목적이 무엇일까? － 주변국 (한중일)과의 경제협력 도모로 인한 극동 지

역의 경제발전일까 아니면 동 지역에서 연방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인 지역주의에 대한 완전한 소멸일까?

4) 지난 30여 년간 소연방 및 러시아 지도자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과 그로 인한 아-태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줄기차게 외쳤는데 왜 가시적인 경

제협력의 성과가 아직까지 거의 없고 극동지역 자체도 러시아 내에서 경제적 

발전이 가장 낙후되어 있는가? －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라 연방제도, 그리고 지역주의 등과 함께 이해하여야 할 문제가 아닐

까?

5) 푸틴의 중앙정부는 극동 지방정부에 경제주권을 허용할 의사가 있는 것일까? 

－ 경제주권의 허용이 지역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

임이 전 러시아 연방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6) 현재 넘쳐나는 러시아 오일 달러를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출할 의지는 없는지? － 재원이 없어서 지방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

는 이제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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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푸틴 정부는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하여 강력하게 지방 통제를 하

였고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은 러시아 연방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있

다. 소연방의 붕괴를 경험하였고 체첸 등 러시아 지방 분리 움직임이 최근까지 나

타나고 있는 다민족 국가, 세계 최대의 국가인 러시아 연방 입장에서는 지역주의의 

확산 또는 연방의 와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푸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타타르스탄 공화국이 연방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

고 체첸 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하였던 경우와 같이 연방정부와 연방주체간의 갈등

은 러시아 연방 출범 당시부터 여러 사례를 통해 나타났다. 즉, 그러한 위험을 감

수하면서까지 극동지역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러시아는 연방존속이 확고

한(적어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후 대내외적으로 강한 러시아를 완성시킨 후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정부는 극

동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자체보다는 고도의 새로운 정치경제적인 ‘관리’(management)

를 위하여 신극동지역 개발정책을 채택한 것이 아닌지 다차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극동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또는 관리가 경제

개발과 개발협력보다는 우선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지역의 

지역주의의 부활 등 연방 존속에 어떠한 위협이 되는 요인이나 도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연방의 중앙정부와 러시아 극동의 지방정부 관계 

이해가 선행되어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의 진출과 상호 경제개발 협력 문

제(TSR 등 교통인프라 협력문제, 가스 및 오일 파이프라인 건설 등)도 보다 실질

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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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1. 서 론

동서냉전체제 하의 이념장벽이 사라진 1990년대부터 전세계에는 국경 없는 경

제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국제법적인 다자간 통상규범의 제정이 시도되었

으나,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도 명백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들 사이의 

합종연횡적인 경제협력관계의 구축이 다시 한 번 각광을 받게 되었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필두로 한 거대시장 국가들의 급부상했

는바, 이는 시장의 확대라는 기회요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한국과 같은 국가에게

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후발경쟁국가의 등장이라는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시장에서 자원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특히 한국과 같

이 자원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들의 국제경쟁력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

이다. 

위와 같이 최근 십 여 년 동안 한국을 둘러싼 외부의 경제환경에는 커다란 변화

의 물결이 연이어 밀어닥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

의 대외경제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경제개발 초기의 



337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으로부터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 개방화 정책에 이르기까

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은 주어진 외부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적응을 기조(基

調)로 삼아왔으나,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외부의 경제환경을 관리하고, 나아가 

능동적으로 조성(造成)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는 즉 외부와 더욱 다양하고 다

차원적인 경제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바, 이때 필요한 것은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시각이다. 앞으로 한국은 폭넓은 국가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통상적인 국가

이익 뿐 아니라 외교, 안보와 같은 다차원적인 국가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이들 사

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앞으로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적’ 경제협

력의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된다.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과 같은, 경제정책 분야에서 한국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의 해결뿐 아니

라, 동북아 지역전략과 같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러시아 극동지역

과의 경제협력이 가지는 국가전략적인 가치에 대해 더 상세히 분석하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을 무대로 하는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의 경제협력의 

의미와 가능성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2. 러시아 극동지역과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 

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천연자원 공급원의 확보

200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성장잠재력의 



338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확충 문제가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낮아진 경제성장률은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가 고도화되는 데 따르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국제시장에서의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채산성의 악화와 같은 불리한 해외요인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천연자원의 부존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로서, 국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주요 

에너지자원의 거의 전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1)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들인 철 및 주요 비철금속(동, 알루미늄, 니켈, 아연, 주석 등) 전부, 또는 거

의 전부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목재, 면, 양모, 고무와 같은 기초원자재들도 역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매년 자원수입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 원유 한 품목의 수입에 들어간 금액만 

603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거의 20%를 차지했다.2) 여기에 천연가

스, 석탄과 같은 다른 에너지자원들과 철, 비철금속 자원들을 합한 전체 광물자원

의 수입금액은 매년 1,000억 달러를 훨씬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 강국

인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해외로부터 안

정적으로 천연자원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인접한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다양한 천연자원의 보고로 잘 알려져 있

으며, 이 자원들은 대부분 한국경제의 생산활동에 긴요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극

동지역에는 약 250억 톤으로 추정되는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주로 사하공화국의 남부지역에 매장되어 있고 현재 매년 3,000만 톤 이상이 생산

되고 있다. 러시아는 철광석의 매장량에서도 세계 최대 국가 중 하나인데, 러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극동지역의 철광석 매장량만 약 120억 톤에 이르며, 치타주

1)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의 자급율(국내수요 대비 국내 생산의 비율)
도 5%에 미치지 못한다. 

2) 나날이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를 감안할 때, 2008년 중 석유수입액은 최소한 800억 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39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

표 9-1. 한국의 주요 수입자원 및 수입국가(2007)

수입품목
수입액 

(억 달러) 주요 수입국가 또는 지역(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원유 603 중동(80), 호주(4.7), 러시아(4.5)
천연가스 126 중동(56), 인도네시아(12), 말레이시아(17)
유연탄  57 호주(37), 중국(22), 인도네시아(21), 카나다(11), 러시아(8)
동광  35 칠레(38), 인도네시아(19), 호주(10.3), 페루(9.4) 
철광  28 호주(60), 브라질(28), 남아프리카공화국(5.8)
원목   9 뉴질랜드(42), 미국(16.5), 러시아(16), 카나다(7.8)

펄프  19 미국(24), 카나다(23), 인도네시아(18), 칠레(12), 브라질(6), 
러시아(4)

어류  26 중국(36), 러시아(16), 일본(9.6), 베트남(8.4)
자료 : 한국무역협회(KOTIS), 무역통계.

를 비롯해서 극동의 남부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비철금속 자원에서

도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극동지역 중에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연해주는 러시아 내에서도 텅스텐 및 붕소의 생산지로 이름 높으며, 

납, 아연, 주석의 매장량도 풍부하다. 또한 극동지역 동북부의 마가단주는 금 생산

지로 이름 높다. 극동지역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하공화국은 러시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지이며, 석유, 천연가스의 매장량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경우, 러시아는 확인매장량만 700억 배럴이 넘는 세계 7위의 원

유 부존국이자 2위의 생산국이며, 천연가스는 매장량과 생산량에서 전세계의 25% 

이상을 차지하여 단연 세계 1위의 국가이다. 극동지역에는 아직까지 확인된 석유,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많지 않으나, 잠재적인 개발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

려진다. 러시아에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은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의 서부 

지역부터 시작된 이래 계속 동쪽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최대의 생산지는 서시베

리아 지역이다. 이보다 동쪽에 있는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석유, 천연가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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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은 최근에 시작되었는데, 아직 석유, 가스자원 추정매장지들에 대한 탐사와 

시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수송인프라(파이프

라인, 철도)도 거의 부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극동지역에서 석유, 천연가스 자

원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은 사할린섬으로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러시아 영토의 동쪽 끝이라 할 수 있는 이

곳에서 석유, 가스 생산이 실현된 것은 러시아 정부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 일본 

등 외국자본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다양한 광물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의 자원도입 실적은 미미하다. [표 9-1]은 한국이 수입하는 주요 천연자원의 

품목과 수입국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광물자원의 경우 러시아로부터의 수

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9-1]을 통해 한국의 

주요 광물자원 수입국들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보다 훨씬 먼 국가

들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입자원인 원유는 총수입량의 약 

80%가 멀리 떨어진 중동지역에서 도입되는데, 한국까지의 긴 해상운송로로 인해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원유를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자원 중 일부는 이미 개발되어 생산, 수출되고 있으나, 

많은 부분은 아직 미개발 상태이며, 이중에서 상당수의 자원은 아직까지 매장량조

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자원의 도입은 자원개발과 연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은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의 자원 도입을 늘이는 데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수입하는 한국은 국가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전략의 차

원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천연자원 부존량이 풍부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해 자원개발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극동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자원의 도입은 중동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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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입하여 대규모 저장시설 없이 국내의 에너지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 한국에게 에너지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기회들

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자원협력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아닐 수 없다. 중

동을 비롯한 주요 자원생산국들의 정세불안정과 중국, 인도 등 거대개도국들의 수

요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제 자원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

율적인 에너지자원의 수급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는 앞으로 한국에게 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대륙향(向) 교통, 물류통로의 구축

국가경제가 성장, 발전할수록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물류분야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

를 가진 나라는 효율적인 국제물류 인프라의 활용가능성 여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개방경제의 추세 하에서 한 나라의 국제물

류체제는 수출입 활동을 위한 인프라의 역할을 넘어서 그 자체가 각광받는 성장산

업으로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모든 나라들은 국가경제의 미래

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국제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간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국제물류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취급

되고 있다.

한국의 국제물동량은 2020년 초에 이르면 8억 톤을 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2003년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3) 이러한 미래

의 대규모 국제물류 수요에 대비하여 한국이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약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것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상물류 분야이다. 남

3)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여정부 물류정책백서󰡕, 2007. 12,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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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분단과 냉전체제의 유산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국의 국제물류체계는 해양물류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상물류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단절된 

상태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부상을 배경으로 가까운 장래에는 국제물류인프

라로서 오랫동안 외면되어 오던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만주-몽골 횡단

철도와 같은 한반도와 연결되는 국제적인 육상수송수단들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

며, 이에 따라 이들 육상 운송로와 해상운송로(미주, 구주 항로)가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한국은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미래에 실현될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개방형 국토발전축의 건

설 계획이 발표된 바 있는데, 이 계획의 실현은 기존 국가물류체계에 근본적인 변

화를 가져올 전망이다.4)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폐쇄형 

국가물류체계는 서해안축, 남해안축 및 동해안축의 3대 국토발전축을 따라 재구축

되며, 서해안축을 따라서는 중국 등 동북아에 대한 관문을, 남해안축에는 환태평양 

등 해양지향적 관문을, 그리고 동해안축에는 철도 및 해운을 통한 유라시아 진출의 

관문을 구축하는 개방형 국가물류체계 건설이 추진된다.5)

이와 같은 한국의 미래 국가물류체계 발전전망을 고려할 때, 러시아 극동지역과

의 전략적 경제협력이 지니는 국가 물류전략적인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다. 러시아

의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에

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육상물류 통로를 구축할 때 한반도의 동해안축과 

맞닿는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는 태평양 연안의 항구와 항만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지역을 기점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바이칼-

아무르간선철도(BAM) 같은 대륙횡단 철도 노선들이 출발한다. 또한 유라시아 대

륙을 가로지르는 도로와 전력선, 광케이블, 송유관 및 가스관과 같은 다양한 형태

의 수송인프라들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출발하는데, 이들은 현재 부분적으로 구

4)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참고.
5) 국민경제자문회의, 건게서 참고.



343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

축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속 구축될 예정이다. 이러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리적인 입지와 이 지역의 수송, 물류인프라를 활

용하면 한국의 수출입 물류체계를 유라시아 대륙 전역으로 통하는 육상수송수단과 

연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해운일변도로 발전해온 한국의 수출입 물류체계

는 보다 다양한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노선은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하는 현존하는 육상수송인프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TSR은 극동지

역의 주요 도시들과 시베리아 지역 최대의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를 거쳐 우랄산

업지대를 지나며,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통과하여 제2의 도시인 상트 뻬쩨

르부르그까지 도달하는 약 9,000㎞의 철도노선으로, 전 노선의 복선화 및 전철화

가 완료되어 있다. TSR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요 도시들로부터는 중국 동북지역, 

몽골 및 중앙아시아, 흑해연안 및 터키와 동유럽, 북유럽에 이르는 철도, 도로와 연

결되며, 종국적으로는 서유럽의 여러 도시들에 이르는 철도노선과 연결된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수출입 화물들이 극동항구를 환적지로 하여 TSR에 실

려 운반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한국에서 서유럽 지역까지 운송시간은 약 20일로서 

해운의 운송시간보다 10일 이상 짧다. 앞으로 한국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한반도종

단철도(TKR)의 구축이 실현되면 TKR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철도, 해운, 도로망과

의 연결을 통해 한국의 대륙向 교통ㆍ물류 통로의 구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국제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한반도와 인접한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이에 맞닿은 동시베리아는 전체적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희박한 곳으로서, 이 지역의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지

역의 남부를 가로지르는 TSR 노선 주변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극동과 동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들이 연결되어 산업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각 도시들로부터 중국, 몽골과 직접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가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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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지역 내 주요 TSR 통과 도시

도시(인구, 만 명) 주요산업
소속 연방구성주체

(인구, 만 명)
이르쿠츠크(59) 목재, 펄프, 알루미늄 이르쿠츠크 주(270)
울란-우데(36) 항공, 철도운송, 식료품 부랴티야 공화국(98)

치타(32) 자동차, 가구, 의류 치타 주(120)
하바로프스크(58) 금속, 석유, 목재 하바로프스크지방(140)

블라디보스토크(65) 어업, 조선, 식료품 연해주(연해지방)(230)
자료: Trans-Siberian Railway Web Encyclopedia.

러시아 극동지역 중에서도 특히 한반도에 인접한 연해주의 남부지역은 州都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극동지역 전체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잇는 동북아의 중요한 육상 및 해상교통의 거

점지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곳은 전술한 것처럼 TSR의 출발지로서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대륙운송수단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중국의 동북지역 및 북한 북서부지

역과는 철도, 도로 및 해운노선으로 연결되는 교통, 물류의 거점이며, 일본, 미국 

및 동남아 지역과 해운노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해주 남부지역은 특히 

한국에게 중국의 동북 내륙지역 및 북한으로 통하는 교통, 물류통로로서 활용가능

성이 높은 곳이다. 아직까지는 일부 선사들만이 이 지역을 한국의 동해안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으로 들고나는 환적지 및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

한 이 지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다. 정치ㆍ외교적 측면

1) 동북아 지역전략의 수단

1990년대 초에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더불어 극동지역의 경제적 개방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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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많은 국가들은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지역의 에

너지자원 개발에 대해서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에 경쟁

과 협력관계가 맺어지기도 했다.6) 1990년대에는 일본과 미국의 대기업들이 사할

린섬의 석유, 가스전 개발권을 획득하여 극동지역 에너지자원 개발에 먼저 뛰어들

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총력외교를 전개하여 일본의 견

제 속에서도 중-러간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푸틴 정부 하의 러시아

는 1990년대의 개방과 민영화 위주의 자원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 주도의 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협력에서는 경제적 이익에 못지않게 외교적 이

익을 중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오래 전부터 강대국간 안보이

익이 충돌하는 무대였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및 한반도가 인접해있는 극동지

역은 동서냉전 시대 동안에 미국과 러시아(소련)의 군사력이 직접 대치했던 곳이

고, 1960년대에는 중ㆍ러 분쟁으로 인한 양국간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곳이며, 지

금도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인, 러시아인, 일본인 및 한민족이 교류했던 곳으로서 민

족갈등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광활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70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국경 너머 중국의 동북지역

에는 1억이 넘는 인구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극단적인 인구불균형은 이 지역

의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냉전시

대의 종말과 중국의 급격한 부상을 계기로 동북아지역 국가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는바, 국가간 경제적, 외교ㆍ안보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잠재적 갈등

요인이 존재하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새로운 국가간 역학관계의 시험무대가 될 

6) 2000년대 초에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건설을 놓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러시아를 사이

에 두고 벌어진 치열한 외교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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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지역 

경제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 뛰어들게 되며, 이로써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벌

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가간 역학관계 형성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동북아 지역 내에서 한국

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력이 동북아

의 강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나,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에 미칠 

수 있는 한국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제시장

에서 천연가스의 구매국으로서 한국의 비중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중국

을 능가할 것인바,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천연가스전 개발 및 해외수

출 계획에서 한국의 수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러한 경제적 

자산을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유리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

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

러시아가 계획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들 중에는 북한의 경제,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시베리아횡단철도

(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계획을 비롯해서, 극동지역에서 북한을 통과

하여 한국까지 천연가스관 또는 송전선을 건설하려는 계획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제안된 

것들이나,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북한이 직접적인 참여자가 되는 “남북러 3각 경

제협력“의 대상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들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현된다면 러시아

와 한국은 물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 매우 큰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사업들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6자회담에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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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위와 같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 관련된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정치, 경제적 개방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남북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서, 또한 이 사업들이 최악의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 경제

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극

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의 또 다른 측면이다.

“남북러 3각 경제협력사업”은 철도 또는 에너지수송 분야뿐 아니라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제안된 바 있다.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을 신중하게 평가하여 다양한 사

업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북러 3각 경제협력사

업”의 의미와 내용,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아래 4장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3.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방안

가. 기본방향

1) 정치경제적 접근

위에서 서술된 것처럼 러시아, 특히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한국에게 경제뿐 아니

라 정치, 외교, 안보 및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대상지역이다. 

따라서 한국은 극동지역과 관련된 한ㆍ러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상

적인 무역정책이나 경제협력정책의 시각 이외에도 국가간의 정치, 외교, 안보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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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를 폭넓게 고려하는 정치경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경제문제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다. 1990년

대의 옐친 정부는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발성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조했다면, 2000년대 들어 푸틴 정부는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7) 이는 ‘강대국으로의 복귀’와 ‘강력한 국가’를 추구하는 푸틴의 통치철학

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푸틴 정부는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외교와 같은 

거시적인 국가목표와 연계시키고 있다. 2007년 11월에 나온 러시아 연방정부의 

｢2013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8)에서도 

“러시아연방의 ‘지전략적(geo-stragegical) 이해관계와 안보’를 고려하면서’ 이 지

역의 우선적인 경제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목표라고 명시하

고 있다. 또한 2003년에 발표된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전략 2020｣에서도 푸틴 집

권 이후의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자원을 비롯한 전략적인 천연자원을 러시아의 국

력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이에 

따라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

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에 러시아 정부가 중국에 

극동지역 석유, 가스개발 사업에의 신규참여를 허용한 것은 미국에 대한 대항세력

으로서 러-중간 협력을 중시하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노선과 극동지역 에너지개발 

정책이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9)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러

시아와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한-러 양국간 경제관계 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관계에 대한 파급효과를 폭넓게 고려해야 더 쉽게 러시아의 협력

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7) 이 결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극동지역에서도 가스프롬(Gazprom), 로스네프티

(Rosneft’)와 같은 국영기업들에게 에너지자원 개발권이 돌아가고 있으며, 국가주도로 극동, 시베

리아 전지역을 아우르는 천연가스, 석유, 전력 공급망의 구축 구상이 수립되고 있다.
8) 2007. 11. 21, 러시아연방 정부령 No. 801.
9) 극동지역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과거 소련에 속했던 CIS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친러시아 국가들에

만 선택적으로 에너지가격을 낮추어주는 등 외교관계를 위해 에너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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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혜적 경제협력의 추구 

러시아와 한국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천연자원과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국(러시

아)과 수요국(한국)의 관계로 단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관계는 장

기적으로 러시아가 독점적인 공급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관계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러간 경제협력 관계는 두 나라가 서로에게 필

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호혜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두 나라 사

이에 전략적인 경제협력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호혜적인 한-러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가 한국으로부

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한국의 수요가 중요할 것이며, 극동지역을 유라시아 대

륙을 연결하는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에 대한 한국의 

수요(수출입 물동량) 및 한국 내의 항구, 철도 같은 인프라와의 연계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반에 대한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동반한 

직접투자는 러시아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이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즉, 러시아가 어떤 산업분야에서 어떠한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며, 자원개발과 교통, 물류 분야의 어떤 부분에서 한국이 러시아가 필요

로 하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러시아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 동시베리아 지역 경제개발프로그램은 이러한 분석을 위한 

가장 좋은 자료이다. 

3) 종합적 협력 패키지 구상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해서 한국은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려낸 후, 이를 종합하여 한ㆍ러 극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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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극동지역에서 한-러간 전략적 

경제협력의 핵심분야로 여겨지는 자원개발 및 교통ㆍ물류 분야는 그 자체로서 건

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지역개발 프로젝트이며, 

이 때문에 여러 산업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협력 사업들은 전술한 것처럼 극동지역의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에까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한-러 경제협력 사업

들은 연관된 분야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추진될 때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이익도 극대

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추진

되거나 논의되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에서 자주 간과되어 왔다. 이 결과 철도연결

과 유전, 가스전 및 석탄자원 개발, 파이프라인 및 전력망 연계, 북ㆍ러 접경지역의 

수송인프라 건설 구상과 농업협력과 같은 많은 협력 사업들이 개별 사업으로서만 

논의되고 추진되었을 뿐, 다수의 사업들을 연계하여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추구

하는 한-러 경제협력의 종합적인 ‘패키지 협상’(package deal)에 대해서는 깊이 논

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패키지 협상이 가능해질 때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호혜적인 

전략적 경제협력의 가능성은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 정부의 각 부처들은 각자의 

소관업무(에너지자원 개발, 철도연결, 과학기술협력 등)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러시

아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가전략의 개념 하에 범부처 차원의 협력 패

키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효과적인 협상채널 구축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극동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나라 정부 사이에 긴밀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한-러 

양국 정부 사이에는 부총리급 고위관료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ㆍ러경제과학기술협



351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

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산하에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한ㆍ러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우선 “한ㆍ러극

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또한 2005년에 한-러 정부간에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을 촉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ㆍ러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는 양국 정부의 

합의 사항인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프

로그램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가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진 효과적인 

협의채널이 되도록 양국 대표의 급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10)

극동지역에서의 전략적인 경제협력에 대해 한ㆍ러 사이에 보다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정부 관료뿐 아니라 기업계와 학계의 민간전문가들도 폭넓게 참여하

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는 형식적으로도 보다 유연하고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인바, 이 안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가능

성에 대해 폭넓은 토론과 분석을 행하고, 이에 근거해서 구체적이고 성과지향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 산ㆍ관ㆍ학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는 상기 “한ㆍ러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나 “한ㆍ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와 같은 정부간 협의체에 보고되어 실질적인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분야별 협력방안

1) 자원협력 방안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전략적 자원협력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10) 현재 “한ㆍ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는 양국의 국장급 공무원이 대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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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에너지자원(원유, 천연가스, 석탄)과 

철광석 및 각종 비철금속 등의 광물자원은 물론, 한국경제의 생산활동에 긴요한 목

재(원목, 펄프)와 수산자원 등 모든 천연자원이 전략적 자원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극동지역의 천연자원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개발인 채로 남아 있고, 개발되어 

생산가능한 자원이더라도 이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송수단을 마련해야 하

거나, 또는 도입에 앞서 자원을 가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때문에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천연자원을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한 자원의 구매 문제만이 

아니라 개발, 가공, 수송인프라 구축의 문제와 연계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가 될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장기 자원도입 계약을 해당 자원의 개발, 가공, 수송과 관련된 

투자와 연계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자원의 도입계약을 또 다른 자원

의 개발이나 가공, 수송 문제와 연계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자원개발이 아닌 다른 

경제개발 분야, 또는 심지어 경제외적인 분야에 대한 협력과 연계시킬 가능성도 고

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한국은 극동지역의 천연자원을 장기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다양한 협력 패키지를 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활동에 가장 긴요한 에너지자원인 원유를 러시아 극동지

역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몇몇 기업, 기관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사할린을 중심으로 한 러시

아 극동지역의 석유광구 개발권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아직까지도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까지 한국석유공사가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

社와 공동으로 캄차트카 서해안에서 원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유일한 

사례로 들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현재 러시

아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건설이 완료되고 극동항구에 원

유수출 시설이 들어서면 한국은 이로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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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직 모를 뿐 아니라,11) 원유 수출항을 통

한 구매 방식으로는 장기적, 안정적인 도입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

러간 전략적인 자원협력을 위해서는 원유의 단순 구매보다는 극동지역 석유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석유광구 개발권

의 또는 공동개발사업권을 다른 부문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연계하는 다양한 

패키지딜(package deal)을 러시아에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

역에 정유, 석유화학 산업단지, 원유저장시설 등 하류부문(downstgream) 인프라의 

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광구개발권과 하류부문 인

프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교환하는 방안이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은 한국

가스공사가 사할린-II 가스전으로부터 30년간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어 곧 실현될 예정이다.12) 그러나 이 계약에 의한 가스도입(연간 150만 

톤) 규모는 한국의 천연가스 예상수요의 약 5% 정도에 지나지 않아 세계최대의 

천연가스 부존국, 생산국인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공

되지 않은 천연가스(PNG)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러시아는 2006년에 천연가스도

입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극동지역의 구체적인 생산지와 도입방법 등 세부조건

은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의 천연가스 개발계획을 고려

할 경우, 한국에 대한 PNG 공급지로 유력한 곳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사할린

-III 광구의 키린스키 가스전인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도 남야쿠치야(사하공화국)의 

11) 이르쿠츠크州의 타이셰트에서 시작되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노선은 중간 지점인 스코보로지

노까지의 구간이 2009년에 완성될 예정이나, 러시아 정부는 극동항구(코즈미노)까지의 완공 시점

으로 2013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송유관을 통해 운반할 충분한 물량의 원유 개

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전체 구간의 완공 시기를 정확히 전망하기는 어

렵다. 
12) 원래 200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한 해가 늦춰져 2009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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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얀다 가스전도 상황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공급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PNG 도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가격계약을 맺기 이전에 파이

프라인이 부설되는 경로와 인도방식에 합의해야 하는데, 이때 파이프라인의 경유

지가 되는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통과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북한 내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한국의 투자분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PNG 도입협상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수

립해야 하겠는바, 이때에도 이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러시아와의 패키지를 사전

에 마련하여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양국간의 호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장차 한반도까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연해주 지

역의 천연가스관 개보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 개보수 사업에 대한 한국 기

업들의 참여를 PNG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

며, 이밖에도 극동지역 천연가스 자원의 활용과 관련된 여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

한 한국의 참여도 PNG 공급사업을 계기로 러시아와 협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물자원의 종류와 매

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곳은 사하공화국이다. 사하공화국은 석유, 천연가

스의 대규모 부존지역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석탄, 철광석 매장량이 막대한 것으

로 확인된 곳이며, 러시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지로 이름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한국은 특히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자원의 부존량이 많은 사하공화국의 

남부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합작진출을 통해 이 

지역 탄광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한국에게 더욱 중요한 유연탄 

공급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사하공화국 남부지역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수송인프라의 미비인바, 특히 이 지역에 철도노선을 

부설하는 것이 본격적인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오래전

부터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 지역을 횡단하는 바이칼-아무르 간선철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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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으로부터 사하공화국 남부로 연결되는 支線의 건설을 계획해왔으나, 이 계

획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 철도노선 부설에 대한 투자와 

사하공화국 광물자원의 개발권 또는 장기 도입권을 연계하여 러시아측과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광물자원뿐 아니라 다른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수송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또

는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인 개발권, 도입권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극동의 하바로프스크 및 아무르 지방은 러시아에서도 가장 목재 생산량

이 많은 지역들인데, 러시아 정부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의 원목을 가공하여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원목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와 

장기적인 목재 도입계약을 연계하여 러시아측에 패키지딜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유사한 다양한 협력 패키지는 여러 가지 광물자원, 수산자원 및 임산자

원의 장기 도입권을 확보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통ㆍ물류 협력방안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전략적인 교통, 물류협력은 한국 국가물류체계의 장기 발

전비전인 개방형 국가물류체제의 구축이라는 목표와 연관시켜 생각해야 한다. 이

러한 목표 중에서 극동지역과의 교통, 물류협력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출발하

여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유럽대륙에까지 이르는 육상물류통로를 확보할 기회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회는 한국에게 또 다른 대륙향 육상물류통로

가 될 수 있는 중국(동북지방)과의 교통, 물류협력을 통해서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은 대륙향 교통, 물류통로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아

직 관련된 인프라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선

사와 물류회사들은 오래 전부터 극동 항만의 하역, 환적, 창고시설의 부족과 노후

화로 인해 항구에 도착한 화물들이 TSR 열차에 실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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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는 불만을 제기해왔으며, 철도수송용 컨테이너의 부족 문제도 화차에 적재하

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러

시아가 TSR 통과화물에 대한 운임을 대폭 인상하여 외국기업들의 TSR 이용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측과 TSR 통과화물의 운임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 문제는 TSR을 이용하는 물류회사들과 TSR의 운영주체인 러시아 철도공사 사

이에 논의되기보다는 한-러 정부 사이에 양국간 경제협력 현안의 하나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에서 TSR을 이용하는 주요 기업과 선사, 운송업체들 및 정

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치된 협상안을 마련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러시아 측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한국 측에 최

소물동량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에 대비해서 TSR 통과화물 

물동량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도 있다. 최근까지 극동항구에서 TSR에 실리는 통과

화물 중에서 최소한 70~80%가 한국발 화물이거나 중국에 있는 한국의 투자기업

들의 화물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 측의 일치된 요구는 러시아 측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TSR과 연결되는 극동지역의 항만들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개보수 및 확장사업에 참여하는 방

안도 TSR 이용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

개발에 투자하는 대가로 한국은 해당 항구의 하역, 창고시설의 우선적인 사용권뿐 

아니라, 이에 연계된 TSR 노선의 운임인하를 조건을 제시하고 러시아측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 대륙향 교통, 물류통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은 TSR을 이용하여 유라시

아 대륙을 통과하는 거점이 된다는 점 이외에도 중국의 동북 내륙지역, 특히 길림

성 및 흑룡강성으로 드나드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의 일부 기

업들은 현재 중국 국경과 인접한 극동지역의 최남단 항구들(포시예트, 자루비노 

등)을 이러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13) 항만시설과 이에 연계되는 도로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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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로 인해 이 항구들의 지리적인 이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곳을 거쳐 중국 내륙으로 운반되는 한국발 화물에 대한 러시아 세관, 검역당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이 지역의 교통, 물류 중계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의 최남단 지역은 중국, 북한과 마주한 국

경지역으로서 러시아 정부의 특별한 관리대상인 곳이며, 환경보존 지역으로서도 

중요시되고 있어 한국이 러시아측과 이 지역 항만의 이용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데 여러가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도 최근 들어서 극동지역 남단의 경제개발을 위해 과거와 다

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산 사이의 도로

포장 사업이 진행중이며, 하산에 인접하여 중국으로 통하는 길목인 크라스키노와 

중국 사이에 철도, 도로의 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블라디보스토크 서북쪽의 

러-중 접경지역(포그라니치니)에는 양국간 국경무역지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들이 러시아의 최근 극동지역 남단 경제개발의 사례이다. 한국은 러시아 정부의 이

러한 움직임을 활용하여 이 지역을 한국의 교통,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역 주요 항만과 러-중, 러-북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의 

개보수 사업에 대한 한국의 자본, 기술 참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역 항

구를 이용하는 한국의 통과물류에 대한 러시아 측의 세관, 검역상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러시아 당국과 협의를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현재 극동지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교통, 물류인

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투자진출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이 지역 교통, 

물류인프라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러시아 측의 협력을 유도하는 지렛대로

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원개발 협력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한-

러 협력과 연계하여 양국간 패키지딜의 대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3) 러시아, 중국의 국경과 인접한 북한의 나진항도 이러한 목적으로 현재 한국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

으나, 북한 당국이 한국 선박의 취항을 허락하지 않아 중국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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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물류인프라 개발상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충

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근(2007년 11월)에 러

시아 연방정부가 발표한 ｢2013년까지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 경제ㆍ사회발전 연방

특별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일부인 블라디보스토크市 및 인근지역에 대한 개

발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한국은 

러시아의 개발의도와 한국의 이익이 서로 상응하는 적절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러시아와의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앞서 서

술된 사하공화국의 바이칼-아무르간선철도(BAM)의 支線 건설사업과 극동 남단의 

도로, 철도 개보수 사업을 포함하여, 하바로프스크州의 항만(바니노, 데카스트리 

등) 건설사업, 하바로프스크-치타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유즈노사할린스크(사할린

州) 공항 건설사업 등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다양한 교통, 물류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참여와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부문, 다른 분야의 개발사업들

에 대한 참여를 연계하는 협력 패키지의 구성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4.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경제협력 : 가능성과 추진방향

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여건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 직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남북러 

3각협력 사업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시기에 러시아가 제안한 3각 경제협력 사

업들은 크게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공동 농업, 임업, 건설, 채굴(탄광, 철광 등) 

사업과,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북한 내의 노후한 산업설비(발전소, 기계제작소 

등)를 재건하는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3각 협력사업이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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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적인 보완관계를 활용함으로써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해왔다.14) 한국은 이와 같은 러시아 측의 제안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치, 외교적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에 대한 의

구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체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한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및 천연자원과 같

은 생산요소의 결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은 3자 모두

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은 남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이의 

경제지리적인 보완성이다. 한반도와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육로로 서로 연결되고 

해안선과 바다를 공유하여 지리적으로 긴밀한 경제적 소통이 가능하지만, 지금까

지 한-러간 경제협력 관계에서 한국이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대륙향 교통 

및 물류 통로로서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폐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북한 

때문이었다. 분단된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인 대립관계는 한국에게 러시아 극동지

역을 경유하여 대륙을 횡단하는 육상통로를 차단했고, 이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천

연자원 도입에 막대한 물류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대러시아 경제협력의 기대이익은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이의 3각 경제협력

의 실현은 한ㆍ러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가장 먼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는 이를 추진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러시아의 경제회

복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고, 최근에는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대해 과거와는 달

리 강한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이 

14)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생산잠재력, 북한의 충분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천연광물, 남한의 선진기술, 현대적 경영의 경험 및 금융제공의 가능성과 같은 요소들을 결합할 

경우 3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Anosova I. A., ｢남북

한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역할｣,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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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위협요소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점

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은 북한이 처한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도 중국에 대한 과도한 정치, 경제적 의존에서 탈피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은 남북한 양자 사이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기본적인 

걸림돌이 되는 정치적 갈등을 3자간 협력의 틀 안에서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을 동북

아 지역 내 다자협력으로 이끌어내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경제협력 관계의 진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가 북

한의 비협조와 폐쇄적인 태도임이 분명한바, 북한경제가 남북한-러시아 3자간 경제

협력을 통해 일정 부분 동북아 지역 내의 경제협력 관계에 통합된다면, 이는 남북

한 경제협력 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관계를 동시에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나. 3각 경제협력의 주요 분야와 추진방향

1) 철도협력

남북한을 잇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완성하고, 이를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

철도(TSR)와 연결하는 사업(TSR-TKR 연결사업)은 지금까지 나온 남북러 3각 경

제협력의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TSR과 TKR이 연결된 철도노선(TSR- 

TKR 연결노선)은 한국과 유럽을 잇는 해상운송에 노선에 비해 훨씬 단거리일 뿐 

아니라, 해운과 육운을 연결할 때 필요한 환적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더욱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해운에 비해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물동량의 규모가 작으며, 또 이 때문에 수송 거리가 멀수록 해운보다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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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 높아진다는 약점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수출입 기업들은 러시아 극동항

구까지 해운을 이용하고, 여기서부터 유럽지역까지 TSR을 이용하는 복합운송 방

식으로 유럽향 수출입화물의 일부를 수송해왔다.15) 북한 지역을 통과하는 완벽한 

TSR-TKR 연결노선이 구축된다면,16) 한국은 서유럽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육상

물류인프라를 확보하게 되고, 북한은 통과화물에 대한 수수료 수입과 간선철도노

선의 현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대륙운송수단으로서 TSR의 역할제고

와 한반도 남단의 무역항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3각 경제협력 방

안(TSR-TKR 연결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동기이다.

위와 같은 TSR-TKR 연결사업은 남북한과 러시아의 철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

는 것을 넘어서 연결된 철도노선을 기반으로 정규적으로 운영되는 국제철도운송체

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인바,17) 이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

추는 것이 TSR-TKR 연결사업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때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하드웨어는 국제적인 운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철도운송이 가능할 만

큼 현대화된 북한철도의 일정 구간(즉, TKR 북한 구간)이다. 1990년대 말에 러시

아가 남북러 3각협력 사업으로서 TSR-TKR 연결사업을 제안한 이래 이 사업에 대

한 다양한 구상과 실천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 사업은 북한 철도구간의 현대화

를 위한 재원조달의 주체와 방법의 문제에 부딪혀 아직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한국 내에서 TSR-TKR 연결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경제적, 정치적 두 

15) 이 복합운송을 이용하는 한국의 물동량은 20피트형 컨테이너로 환산하여 한때 연간 10만 개를 상

회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러시아측이 TSR 통과화물의 운임을 대폭 인상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16) 한국에게 TSR-TKR과 유사한 또다른 잠재적인 대륙향 철도노선은 중국 만주지역 철도노선과의 

연결노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리적인 입지상 이 철도노선의 역할은 주로 한국과 중국 

동북내륙 지역 사이의 화물운송에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럽간 철도화물 운송은 중국 만주

지역을 거치더라도 결국 TSR과 연결되어야 가능하다.
17) 3자간 철도의 단순한 물리적인 연결은 최근에 남북한 사이의 단절 철도구간이 연결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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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에 모두 근거하고 TSR-TKR 연결노선의 경제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평가

하려면 우선 북한 내 TKR 구간의 실상을 토대로 비용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이것이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불가능하지만, 

TSR-TKR 연결노선이 가지는 대륙간 물류인프라로서의 잠재력과 다양한 발전가

능성을 감안할 때 일단 경제적인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다 근

본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예를 들어 TKR 북측 노선의 현대화에 대한 지

원여부와 지원수준에 대한 합의 도출과 같은 문제이다. 

TSR-TKR 연결사업은 북측 구간의 현대화를 위한 재원부담 문제가 대두된 이

래 현재 남북러간 논의에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이다. 이 사업에 새로운 추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남, 북, 러 3국 정부가 이 사업을 공식적인 3각 경제협력 사업

으로서 출범시키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TSR-TKR 연결사업은 1990년대 말 러

시아가 제안한 이후에 주로 러-북간, 한-러간의 두 협의채널을 통해 따로 논의되어

왔으며, 2006년 이후에 3자의 철도운영 주체들(러, 한 철도공사 및 북한 철도성)간 

협의가 2회 이루어졌으나 사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수준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남, 북, 러가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의 추진에 합의하

고, 공동연구와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실행에 옮긴다면 이 사업은 비로소 논의의 

단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

내에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

야 한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국제물류인프라인 TSR-TKR 연결노선 구축사업에서 

한국이 직접적인 당사자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이 러시아와 북

한이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에 TSR-TKR 연결사업의 추진력이 약해지면서 대신에 북-러 

국경에 인접한 나진(북)과 하산(러) 사이의 약 60㎞의 철도노선을 현대화하는 사업

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추진되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2008

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은 러시아의 지분 일부를 구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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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

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나진항 이용을 허락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통해 한

국은 러시아 극동항구에서 환적되던 유럽향 화물의 일부를 나진항을 이용해 TSR 

노선으로 환적할 수 있을 것이다.18) 나진-하산간 철도노선 현대화 사업은 비록 짧

은 구간이기는 하지만 TSR-TKR 연결노선의 일부에 대한 현대화가 실현된다는 점

에서, 특히 TSR-TKR 노선 중에서도 중요한 두만강 철교의 개보수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장래에 실현될 TSR-TKR 연결사업의 관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또한 이와

는 별도로 한국이 나진항을 중국 동북 내륙지역과의 물류거점으로도 활용할 계기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나진-하산 철도구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참여를 계기로 한국은 TSR-TKR 전구간 연결사업이 남북러간 정식 3각 협력사업

으로 추진되도록 러시아와 북한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러시아의 국영 가즈프롬社는 극동지역의 천연가스자원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극

동지역으로부터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 

천연가스(PNG)를 공급하려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19) 전술한 것처럼 러시아는 

국가차원에서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가스 개발계획 및 통합

가스공급시스템(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

을 실현하는 데는 전국을 포괄하는 일관가스공급망체제를 갖추어 동북아 어느 국

가보다 공급여건이 우수한 한국을 유망한 수요처로 보고 있다. 이 계획의 추진을 

타진해보기 위해서 2005년에는 러시아의 가스프롬사 최고경영진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으며, 2007년에 공개된 러시아의 UGSS 계획에는 사할린-III 광구에서 블라

18) 그러나 하산-블라디보스토크간 약 250㎞의 철도구간은 아직 다른 TSR 구간처럼 완전히 전철화, 
복선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진항에서의 환적 가능성만으로 한국의 유럽향 화물물동량이 증가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19) 이와 같은 구상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2002년에 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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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보스토크까지 가스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한국까지 연장한다

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한국의 수요를 결합시키려는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TSR-TKR 연결사업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

며,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기대이익도 TSR-TKR 연결사업

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다. 또한 이 사업에서도 북한의 입장과 태도가 사업 실현

을 위한 첫 번째 관건이 되고 있다. 다만 TKR 북한 구간의 구축을 위한 북한 철

도구간 현대화의 경우와 비교할 때 가스파이프라인의 부설은 북한에 미치는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이 훨씬 작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의 북한통과 가스파

이프라인 부설 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며, TSR-TKR 연

결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노선에 대한 북한의 동의하에 러시아측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 내에 설치하기를 원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철도의 경우보다는 훨씬 작다는 점에서20) 한국

은 TSR-TKR 연결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가스통과를 보장할 지에 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관한 북한 및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보장장치를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가장 큰 의미는 천연가스의 장기적, 

안정적인 도입선을 확보한다는 데 있으며, 대규모 저장시설이 없이도 국내 가스수

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급체제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가스를 도입하는 3

각 협력사업에서 핵심적인 관심사는 이 가스의 도입가격이 될 것이다. 만일 러시아

가 북한 영내에 가스관을 자제 재원으로 부설한 후 남북접경지역에서 우리에게 천

20) 북한은 아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나 산업설비, 난방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북한을 통과

하는 천연가스가 에너지자원으로서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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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스를 인도한다면, 이때의 천연가스 가격을 국제시장에서의 구입조건과 비교하

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실제로는 러시아가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데 한국의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투자비용

을 고려하여 적절히 가스 인도가격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북한을 통과하는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동해안을 지나는 해상 

가스관을 부설하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북한 영내를 지나는 육

상 가스관 부설에 비해 거의 3배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며, 따라서 육상 

가스관의 경우보다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러시아 전력의 對북한 공급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선 건설을 통해 북한에 공급하고, 이

를 더 연장하여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이에 전력계통의 연계를 추진하자는 남

북러 3각 협력방안 역시 러시아측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극동지역에서 수력발전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중인 러시아의 국영전력회사(UES)는 잉여 전력을 인

접한 국가에 공급, 판매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이미 2001년에 러

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청진에 이르는 380㎞ 구간에 송전선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30~5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계획에 대해 MOU가 체결된 바 있으

나, 비용지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는 2006년부터 소규모 전력공급이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급 전력의 양이 계

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이 실현되면 장기적으로 북한을 거쳐 한국에 이

르는 다국간 전력연계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전력계통 연계

가 실현된다면, 상호 계절간 전력융통을 통해 양국 모두 전력사용의 효율성을 극대

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계획의 이론적인 근거이다.21) 최근까지 남북러 3자 사이

21) 한국은 여름철에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전력사용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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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력연계와 관련된 실무자회가 수차례 개최된 바 있는데, 남북러 3자간의 전력

계통연계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전력수급 문제에 관한 남북러 3각 협력은 우선 북한에 대한 러시아 전력

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한국의 참여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의 입장에서 이러한 3각 협력사업은 본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 문제를 의

미한다. 

2005년에 한국 정부는 에너지난이 심각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은 한국 정부가 추산한 초기 

비용인 1조 5,000억원의 비현실성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북한의 전력 공급체계

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당시의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배경 속에서 결국 제안으로 그치고 말았

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계획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전력공급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안의 최대의 장점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비용이 한국의 발전비용보다 저렴하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단독으로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는 경우보다 한국과 러시아가 같이 지원할 경우에는 더 많은 

전력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또 한국의 전력공급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의 서쪽 지역(개성, 남포, 평양 지역)에 한정하고, 북한의 

동북쪽 지역(나진선봉 및 청진 지역)에는 러시아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을 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고른 전력지원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러-북 국경지역부터 청진에 이르는 130㎞ 구간에 러시아가 70

만kW의 전력을 공급하고, 개성-평양 구간에는 한국이 150만kW만을 공급한다면 

[표 9-3]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이 2005년에 제안했던 대북전력지원 규모(200만

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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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보다 공급량은 10%(20만 kW) 많아지면서 비용은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

다. [표 9-3]에서는 건설비 및 시설유지비의 선로 단가는 한국의 기준을 적용한 반

면, 발전 단가는 한국 기준(50원/kWh)과 러시아의 기준(30원/kWh)를 적용한 것

이다. 

표 9-3. 대북 전력지원의 비용 비교 

(단위 : 억 원)
남측 단독 200만kW 남측 150만+러측 70만kW

건 설 비 9,560 10,250
10년간
운전비

시설유지비
92,330

4,780
8,9290

5,230
발전비 8,7550 84,060

합 계 101,890 99,540

4) 연해주 지역 영농사업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영농협력 방안 역시 러시아가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제안한 협력가능 사업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 사업은 당시에는 

한국 내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00년대 들어 소수의 한국 기업, 단체

들이 북한과 인접한 극동지역 남부의 연해주에서 실제로 영농사업을 실행에 옮기

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농업분야에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가능성이 다시 논의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남북러 3각 영농사업 방안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토지에 한국의 자본, 기술력 및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농업 사업을 진행하고, 

생산물은 러시아 현지에 공급, 또는 해외에 수출하거나,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경작할 수 있는 광활한 토지가 존재하지만 인구가 매우 희

박하여 대부분의 경작지가 방치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해주 지역에서 실제 

쌀농사를 처음 시작한 것은 한반도에서 이주한 한민족들이었다. 최근에는 중국인

들이 이 지역에 진출하여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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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정부는 이 지역 농업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

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

며,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영농진출에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해주를 무대로 하는 영농관련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의 근본적인 난점은 영농

의 수익성에 관한 것이다. 현지에 진출하여 영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쌀생산 원가는 톤 당 약 4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바, 이는 국제시장 시세와 비교할 때 결코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연해주에서 생산된 쌀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우선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용

이하지 않다. 생산된 쌀을 북한에 식량지원용으로 보낼 경우를 생각해보아도, 한국

이 과거 대북지원용으로 구입한 쌀이 톤 당 300달러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방안 역시 경제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방

안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러시아의 현지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 인건

비가 1인당 월 300달러 정도로 중국 또는 북한보다 높은 수준이다.22) 이밖에도 러

시아 극동지역에서 영농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곡물생산을 위한 대규모 

경작지를 활용하는 경우 수리시설, 수송로 구축에 상당한 초기투자가 필수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연해주에 진출해 영농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 단체들은 곡물생산보다는 약초, 채소나 특수작물의 영농 쪽에 더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연해주 영농사업을 남, 북, 러 3각협력으로 추진하

려면 영농비용 절감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러시아 정

부를 상대로 현지 영농과 관련된 자재, 농기계의 조달에서 생산물의 러시아 내 판

로 구축에 이르기까지 유리한 조건과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며, 많은 수의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이주민 담당 당국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도 

22) 예를 들어 북한의 개성공단 특구와 나진선봉지역 특구에서 북한 노동력 1인 고용에 드는 비용은 

각각 월 60달러 및 80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69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

필수적이다. 다수의 북한 노동력 고용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협조도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러시아 및 북한 당국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지 영농기업이 

연해주 지역에서 남북러 3각 협력영농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

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공공 보조금의 지원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서도 사전 계

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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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한종만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1. 지금까지 러시아 극동개발프로그램은 왜 실패했는가?

고르바쵸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태평양국가란 것을 강조하면서 극동지역의 

발전프로그램을 수립했지만 소련의 붕괴로 수포로 돌아갔으며, 1990년대 옐친의 

프로그램도 종이상으로만 작동됐으며, 2000년대 푸틴의 프로그램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실패의 원인은 지리적 원격성, 혹독한 자연환경,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파국적 경제상황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축소나 혹은 중지, 지역주민의 유출 증가, 

일방적인 원료ㆍ연료채취산업과 군수산업구조, 거대한 영토,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전력 및 용수 부족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실천의지 미약 등에 절대적으로 기

인한다.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극동 지방정부와 관료들의 독자적 행동

이나 혹은 마피아 행태와 불법경제(수산, 임업마피아 등) 그리고 부정부패가 극성

을 부리면서 환경파괴와 오염 등을 유발시키면서 다시금 모든 부문이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 과정에 처해 있다.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재중앙집권 정책으로 지

방정부의 권한은 상당히 축소됐으나 러시아 7개 연방구 중 극동연방구가 여전히 

불법경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2. 새로운 극동개발 연방프로그램의 수립 배경은 무엇인가? 

2007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시가 2012년 가을 APEC 정상회담 개최 도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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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러시아정부는 2007년 11월 21일 기존의 프로그램을 연장하면서 ‘2013년까

지 극동ㆍ자바이칼 경제ㆍ사회발전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정치ㆍ안보적 측면에서 국토의 균

형적 발전, 인구문제, 생태 환경, 범죄와 부정부패 문제23)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

에서 물류와 에너지 운송과 자원개발 그리고 넘쳐나는 오일 달러의 사용처 모색 

등에 기인된다.

새 프로그램은 과거의 프로그램들과 큰 차이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집중과 선

택’에서는 차이점을 보이면서 교통과 물류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우선순

위이며, 블라디보스토크 시 등이 특화된 장소이다. 물론 과거의 프로그램과 달리 

예산 증액과 강력한 연방정부의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24)

3. 새 극동 연방프로그램과 러시아 국가전략과의 상관함수는 

무엇인가?

푸틴 정부는 ‘강한 러시아’를 기치로 내걸면서 강대국으로의 재부상을 국가전략

으로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는 제정러시아 시기까지 모피와 비철금속 그리고 곡물

로서, 소련 시기에는 무기, 현재는 에너지를 통해 강대국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다. 

푸틴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업과 군수산업의 육성은 물론 경제의 다양화 정책을 

통해 명실 공히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가전략, 특히 ‘교통 전략 2020’ 그리고 ‘에너지 전략 2020(2030)’에서 

극동지역은 지정 및 지경학적 측면에서 안보는 물론 자원개발과 운송 등의 물류 

23) 2007년 10월 푸틴은 2년간 재직했던 카밀 이샤코프(Kamil Iskhakov)를 경질하고 47세의 올

렉 사포노프(Oleg Safonov)를 극동연방구 장으로 임명하면서 극동지역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우

선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24) ｢극동-자바이칼 경제사회 연방발전 프로그램 2013｣에 총 4,300억 루블(약 175억 달러)를 투입

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22개 공항과 13개의 항구의 개보수, 도로건설 6,500㎞ 이상, 사할린과 

극동 본토를 연결하는 페리호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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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의 특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극동프로그램과 장기 전략은 협력, 경쟁, 갈

등관계(각 연방구 전체, 개별 행정주체 간, 개별 행정주체 내 측면에서)를 지니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공동보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전략의 주요 내용

은 극동 태평양과 대서양(바렌츠 해, 발트 해, 아조프 해, 흑해 연결)을 에너지와 

물류를 연결하는 거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과 극동 

본토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 TSR과 TKR, 러시아 북동부 지역(사하공화

국-추코트카-베링 해-알래스카)과 북미 대륙 간 철도, 도로, 전력선, 파이프라인 연

결 프로젝트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25)

4.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활한 면적이 극동개발계획에 득이 되

는가 아니면 실이 되는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면적은 616만 9,300㎢로 러시아 전체면적의 36.1%를 차지

하고 있다. 이 크기는 지구 전체면적의 20분의 1이며, 미국 본토(알래스카와 하와

이 제외) 면적과 비슷하다. 물론 극동지역의 공간은 부채꼴 혹은 역삼각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극동 남부지역에 인구가 집중 거주하고 있는 반면에 북쪽으로 갈수록 

인구는 매우 희박하다.

25) 2007년 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러시아 극동 동북부 추코트카와 알

래스카와의 대륙 연결의 지지를 표명됐다. 미국 측 전 내무부장관은 이 사업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방지를 위한 세기적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세계 물동량의 

3%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선이 연결될 경우 러시아는 북미지역에 연간 200억 

달러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철도 야쿠닌 회장은 야쿠츠크에서부터 베링해까지 

3,000㎞ 연결 사업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베링 해 터널 100㎞, 즉 2개의 50㎞ 
터널로 베링 해의 국경지역인 디오메덴 제도(러시아 령은 큰 섬, 미국 령은 비교적 작은 섬)를 통

해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50㎞의 해저 터널을 완공한 일본의 경험이 있으

며, 러시아정부는 적극적으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건설을 착수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타당성 조사에 1억 2,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총공사비는 65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사하공화국(미국 본토 48개 주 면적의 2분의 1, 시간대 3시간)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알래스카 주와 캐나다 북부지역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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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크다는 것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수많은 ‘공간

극복비용’, 예를 들면 국방, 물류비용,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이 소요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작은 집’보다

는 ‘큰 집’을 선호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실보다 득이 많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

가 없을 것이다. 극동 북부지역의 대부분이 영구동토지대로서 그 가치가 높지 않았

지만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자원개발 가능성과 북극양의 항로 가능성이 높아지

면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표 9-1. 러시아 극동연방구 행정주체별 면적, 인구, 인구밀도, 지역총생산 기여도

지역 면 적 인구수
인구 

밀도
GRP기여도*

러시아연방
1,709만 8,200㎢ 

(100%)
1억 4,275만 3,500명 

(100%) 8.3명 14555092.7 (100%)

극동연방구 616만 9,300㎢ (36.1%) 654만6,900명 (4.6%)  1.1명 684508.1 (4.7%)

극동연방구

사하(야쿠티야)共
연해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그중: 코랴크자치구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구

616만 9,300㎢ (100%)
308만 3,500㎢ (50.0%)
 16만 4,700㎢ (2.7%)

 78만 7,600㎢ (12.8%)
 36만 1,900㎢ (5.9%)
 46만 4,300㎢ (7.5%)
 29만 2,600㎢ (4.7%)
 46만 2,500㎢ (7.5%)
 8만 7,100㎢ (1.4%)
 3만 6,300㎢ (0.6%)

 72만 1,500㎢ (11.7%)

 654만 6,900명 (100%)
 94만 9,900명 (14.5%)

 201만 9,500명 (30.8%)
 141만 2,200명 (21.6%)
 88만 1,100명 (13.5%)
 34만 9,300명 (5.3%)
 2만 3,200명 (0.4%)

 17만 1,600명 (2.6%)
 52만 6,200명 (8.0%)
 18만 6,600명 (2.9%)

 5만 500명 (0.8%)

 1.1명

 0.3명

12.3명

 1.8명

 2.4명

 0.8명

 0.1명

 0.4명

 6.0명

 5.1명

 0.1명

684508.1 (100%)
164245.7 (24.0%)
147233.7 (21.5%)
135039.0 (19.7%)
 66152.4 (9.7%)
 33217.2 (4.9%)
 4678.2 (0.7%)

 23670.5 (3.5%)
 88339.9 (12.9%)
 11485.2 (1.7%)
 15124.5 (2.2%)

주: 2006년 기준; * 2004년 기준; 단위 1백만 루블; 인구밀도와 %는 필자가 계산한 수치.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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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러시아 극동연방구 행정주체별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1991년  1996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러시아연방 148,274 148,292 146,304 144,964 143,474 142,754
 극동연방구  8,064  7,360  6,832  6,680  6,593  6,547
사하(야쿠티야)共
연해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그중: 코랴크자치구
마가단주
사할린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축치)자치구

 1,119
 2,311
 1,625
 1,054

 479
 38

 385
 715
 219
 158

 1,020
 2,242
 1,544

 986
 407

 30
 240
 630
 207

 84

 958
 2,120
 1,460

 923
 367

 26
 194
 560
 193

 57

 949
 2,067
 1,434

 901
 358

 25
 182
 545
 191

 53

 951
 2,036
 1,420

 887
 352

 24
 175
 532
 189

 51

 950
 2,019
 1,412

 881
 349

 23
 172
 526
 187

 51
주: 극동연방구 캄차트카 주와 코랴크 자치구는 2007년 7월 1일 합병되면서 그 명칭은 캄차트카 변강

주로 변경되었으며, 그 결과 극동연방구의 행정주체는 10개에서 9개로 축소됐다. 2005년 국민투표

에서 캄차트카 주와 코랴크 자치구의 주민은 각각 84%와 89%의 합병지지를 표명했다.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

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56-57.

5. 러시아 극동의 인구 상황은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가?

극동의 인구는 소연방이 붕괴된 1991년까지 인구 유인정책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러시아연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의 인구

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극동지역 주민 수는 연방 평균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1년 극동지역 주민 수는 [표 9-2]에서 보는 것처럼 806만 

4,000명에서 15년 동안 무려 150만 1,700명이나 감소하여 2006년에 650만 4,700

명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극동지역 인구수는 6분의 1 이상이나 감소했다. 

극동 인구 감소의 원인은 마이너스 인구자연증가율과 인구유출에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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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다. 극동지역에서 인구변동은 북부 극동지역에서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는 북 

→ 남 현상과 유럽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 → 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인구 유출 현상이 현재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인구수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연방과 극동지역에서 인구 증산유인책과 인

구 유입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의 증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보이며, 극동개발

의 본격화 단계에서도 현상유지(약간의 증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연방의 관계처럼 러시아 극동과 중

국(특히 중국 동북3성)과의 관계에서 유사점은 있는가?

러시아 극동과 중국과의 관계는 마치 공룡같은 러시아와 개미같은 에스토니아

와의 관계와 국경과 맞대고 있다는 점과 인구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중국 동북 3성의 인구는 1억 1,000만 여명인 반면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

는 650만 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은 쌍무협상보다는 NATO나 EU 틀 내에서의 협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되

고 있다(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은 극동과 동시베리아에서 4,300㎞ 그리고 카자흐스

탄과 서몽고 사이에서 56㎞를 맞대고 있다. 2004년 가을에 국경협정이 체결되면서 

하바로프스크지역에서의 아무르 강 3개 섬 문제와 연해변강주의 국경지역 1,500ha

의 문제가 해결됐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에스토니아처럼 인구는 적지만 동북 3성

보다 몇 배나 넓은 영토뿐만 아니라 직접 북태평양으로의 출구를 갖고 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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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에너지 자원은 풍부한가?

러시아 극동지역은 2000년까지 만성적인 전력과 난방 등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

했다. 그 이유는 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부족 이외에도 전력요금 연체와 요금체계 

문제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극동지역은 에너지 자원의 보고지역이다. 사할린, 캄차트카, 사하(야쿠티야)공화

국에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사하 지역과 아무르 지역의 풍부한 석탄, 북태평양 

연안 지역의 풍부한 풍력, 사할린 북부와 캄차트카 지역에서의 지열 발전 잠재력, 

아무르 강과 그 지류(부레야, 제야 강 등)에서 풍부한 수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

고 있다. 또한 극동지역의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과 원전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의 협상에서 거래비용 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원전 건설 잠재력이 높은 

편이다.

극동지역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지역은 사할린 유전 및 가스전이며, 기타 지역에

서의 에너지개발은 지역소비에만 충당할 뿐이다. 지열 발전은 캄차트카 지역에서, 

원전은 추코트카에 소재한 빌리비노 원전이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있을 뿐이다. 최

근 아무르 강의 지류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들이 신규 혹은 증축되고 있다.

8. 러시아 극동개발전략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극동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대륙간 가교로서 거대한 공간, 희박한 

인구밀도, 풍부한 자원, 중국과의 긴 국경선, 자원이 부족한 아태지역과 인접성 등

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부문은 자원 및 교통물류 집약적, 방위산업 집약적 그리고 

노동 절약적 혹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 집약적 산업 전략도 중장기적으로 단순한 연료와 원료의 수출이 아니라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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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가공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으로 선회될 것으

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원유에서 석유제품 혹은 원목이 아니라 가공된 목제제품 

혹은 발전소(원전이나 혹은 수력 및 화력 등) 건설을 통해 전력 수출을 한다는 것

이다.

방위산업 집약적 혹은 자본 집약적 산업 전략은 기존의 극동지역의 군수산업(예

를 들면 콤소몰스크-나-아무례나 혹은 볼쇼이 카멘 지역에서 잠수함과 유도탄 생산

기지) 육성은 물론 과학기술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기술혁신과 하이테크 부문을 육

성한다는 것이다. 극동지역은 희박한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고도의 숙련된 인적자

원의 투입을 통한 신기술(NT, ST, MT, ET, BT, IT 등) 집중지로 육성한다는 계

획을 세우고 있다. 

그 예로써 2007년 11월 TSR 통과지역이며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아무르 주에 

위치한 우글레고르스크(Uglegorsk)시 지역에 보스토치니 우주센터기지를 10년 내

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9. 러시아 극동개발이 20-30년간 국가통제 하에서 가능한가? 

공간개발계획이 시장경제 기제보다 국가개입이나 통제가 더욱 효과적인가의 문

제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실증적으로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영토대국 캐

나다 혹은 호주의 공간개발 프로그램은 국가개입과 통제보다는 시장 기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캐나다와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 경험 그리고 영연방의 회원국이란 점 그리고 국

경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앵글로색슨 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자

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반면에 러시아는 오랜 기

간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방식과 소련 시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리고 러시아인



379

제9장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의 전략적 가치와 추진방향

의 국민성과 국가안보 등으로 공간개발계획이 전통적으로 국가주도 하에 이루어져

왔다.

향후 20~30년간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젝트가 국가주도 하에 이루어질 경우 소

비에트 체제의 실패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중국의 공간개발

계획도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공간개발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은 일정 기간까지는 시장경제 기제보다는 국가개입과 간섭이 필요하

다고 볼 수는 없을까? 현재의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 식의 계획경제가 아니라 혼

합형 혹은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란 것을 고려할 때 과거 소비에트의 실패한 경험

에서 교훈을 배우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비테 재무상이 국

가주도의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사업이 러시아의 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을 

고려할 때 현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그램도 그와 유사한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러시아정부의 극동개발 프로그램은 박정희 식 개발독재 모델, 즉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건설한 다음 시장과 민간에게 

경제적 자유의 신장을 통해 발전한다는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 푸틴의 극동개발 전략과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의 비교

는 가능한가?

1980년대 고르바쵸프는 소련(러시아)도 미국처럼 대서양국가인 동시에 태평양

국가란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서부개척(go-west)처럼 소련의 동부개척(go-east)

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동부개척은 구호나 종이 상으로만 작동됐을 뿐이다.

미국의 뉴딜정책이 ‘상품홍수’와 ‘과소소비’로 야기된 대공황, 즉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개입이 강조된 ‘수정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소련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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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체제의 총체적 위기, 즉 ‘계획 실패’로 야기된 ‘상품난’ 해소를 위해 시장적 요

소의 도입을 통해 ‘수정사회주의’로 체제전환을 모색했다고 보인다. 뉴딜정책은 성

공한 반면에 페레스트로이카는 기득권층이었던 노멘클라투라의 직간접적 반대로 

실패했다.

1990년대 옐친 정부의 급진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의 

약화와 대혼란과 무질서, 즉 19세기 말에 미국의 서부개척 과정에서 나타난 ‘카우

보이 식 자본주의’(옐친 1기 재임기간)나 옐친 2기 재임기간에 나타난 ‘과두재벌 

자본주의’ 현상 등이 ‘시장실패’라는 가설을 인정하다면 푸틴의 재중앙집권 정책과 

국가주도의 극동 개발프로그램은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된다.

높은 외환보유고(4,500억 달러)와 안정화기금(1,500억 달러)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 러시아 정계와 학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안정화기금을 국가 

우선순위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통화주의자 입

장에서 국가투자는 비효율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

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통합전력사(UES) 추바이스 회장도 통화주의자의 입

장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투자의 내용에 따라 통화주의자의 주장은 상대화될 수 

있다고 보인다. 비생산적 투자지출, 예를 들면 증시나 혹은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

는 통화주의자의 입장이 맞을 수 있으나, 생산적 국가투자, 예를 들면 국가 우선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억제효과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달러의 약세와 루블화의 평가절상으로 안정화기금과 외환보유고의 실질

적 가치의 하락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언론은 푸틴을 뉴딜 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4

선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비교되는 인물로 부각시키면서 푸틴의 장기 집권을 정당

화 하고 있다. 푸틴은 자신이 지명한 대통령후보가 당선된 이후 차기에 2번의 대통

령 임기를 통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4선 대통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특히 테네시 강 유역 개발(20여개의 다목적 댐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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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낙후된 서부지역을 발전시킨 것처럼 러시아도 극동지역개발(교통, 에너지, 

특히 원전 건설과 교육, R&D 등)을 통해 극동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26) 시와 하바로프스크 시가 미국의 L. A.나 샌 

프란시스코처럼 발전될 전망은 장기적 관점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서부 지역의 발전, 특히 캘리포니아는 1960년대 이후 영화산업, 미국 동부 아이비

리그에 버금가는 우수한 대학교와 실리콘 벨리의 구축뿐만 아니라 해외인력의 유

치(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제팬 타운 등) 등을 통해 성공한 것을 고려할 때 러시

아의 극동지역도 에너지와 물류 등의 ‘물질적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교육, 

R&D 시설과 해외인력의 유치 등을 원활케 하는 제도와 법규 등의 ‘비물질적 사회

간접자본’도 동시에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6) 블라디보스토크는 ‘동방을 정복하라’라는 의미로서 19세기 초 러시아가 카프카스 지역을 정복하면

서 ‘카프카스를 정복하라’는 블라디카프카스 건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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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외교 전략

오성환

외교통상부 경제안보과 서기관

1. 동북아시아 경제권 개발

가. 동북아 경제권으로서의 러시아 극동

동북아시아는 거대한 경제권과 경제적 잠재력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주목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다. 동북아 지역 핵심국

가인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하나의 경제권으로 볼 때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

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세계 생산량의 약 1/5을 점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1) 

국내 학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2)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의 정

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구상을 밝힘에 따라 동북아 지역은 부각되기 시작

하였다. 이 구상을 계승하여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국정 목

1) 안효승,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2003-9), p. 1.
2) 박영재, 정태원,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추진에 따른 국내 물류기업의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물

류학회지󰡕(제4권 제2호, 2004년 7월),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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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았고 이로써 동북아 지역은 외교의 화두로 본격적으로 대두하였다.3) 

참여 정부의 동북아 외교는 실행과정을 살펴볼 때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새롭게 부상한 경제대국인 중국은 역내 

외교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중국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기도 했지만 미ㆍ일 

편향을 보완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했다. 반면, 동북아 역내 국가인 몽골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은 여전히 관심 영역에서 변경 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동북아 외교는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시각에 치중되었다. 문제는 

주변 국가는 우리와 다른 시각에서 북핵문제를 조명하고 다른 비중으로 다루고 있

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형성된 힘의 공백을 활용

하여 독무대처럼 진출했는데, 이는 정치보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웠던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동북아 지역을 북핵문제 등 정치논리에 국한시키지 말고, 

동북아 경제권 개발 등 경제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케슬러 미국 북서태평양위원회 지구안보센터소장은 북한이 지역 경제권에 통합

되어 구성원이 될 경우, 한국은 대륙과 분리된 지정학적 여건을 극복함으로써 역내

에 완전 통합됨에 따라 가장 큰 수혜자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4) 실제로 우리는 

북한의 차단으로 인해 지정학적으로 ‘섬나라’로 전락한 여건에서 살고 있다. ‘한-

중-일’이라는 전통적 축은 우리의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우리 정부 차원의 개입이 

없더라도 발전될 수밖에 없는 궤도에 올라서 있으나, 러시아 극동, 북한과는 정부 

차원의 특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진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북한-한국’이라는 경제중심축이 민족의 장래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적극 개발

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유럽 혹은 유라시아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러시아의 

3) 참여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동북아시대위원회’를 설립하여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분야를 

비롯, 외교안보 분야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였다.
4) 국제정치학회-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시아 에너지와 안보｣(2007년 11월 16~17

일), 서울에서의 발표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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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지역은 일반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혹은 동북아 지역으로 분류된다. 극동지역

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 사하공화국 등 러시아 극동관구내 10개주로 구

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약 652만㎢으로 한반도의 약 30배에 달하는데 인구는 650

만 명에 불과하다.5) 가장 큰 주인 사하공화국(약 310만㎢)의 경우 크기가 세계 7

위인 인도(약 329만㎢)와 맞먹고 한반도의 약 15배에 달한다. 이웃과 비교하자면 

중국 동북 3성은 총면적이 약 79만㎢인 데 비해 1억 729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

다. 극동지역은 러시아내 그 어느 지역보다 동북아 시장을 향해 경사되어 있다. 러

시아내 각 지역별 대외통상관계를 살펴볼 경우, 동북아가 유럽부분에서 점하는 비

중은 5~10%, 시베리아 관구는 17.4%인 반면, 극동 지역은 77%나 차지한다.6) 러

시아인들에게 상트페테르부르그가 유럽을 향한 창이라면, 극동은 아시아 태평양을 

향한 창이다.7) 그리고 북한의 중요성은 유라시아대륙의 통로로, 우리로서는 가장 

절실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러시아 극동-북한-한국’ 축은 동북아 권역의 전통적 관계로 형성된 ‘한-중-일’ 축

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하여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

치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정부는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도입경로를 해양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 대륙으로 다변화하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

했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극동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 우

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에너지협력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러

시아, 동시베리아, 극동,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은 우리 에너지 자원 외교의 중심 무

대로 대두되었다. 다만, 신정부의 ‘아시아 외교’ 확대로 범아시아 지역으로 외연이 

확장되면서 일각에서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

5) 동시베리아까지 포함할 경우 인구수는 870만 명이다.
6) 미나키르(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장),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도전과 가능성｣,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7) 미나코프(러시아 상원의장)의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 축사(2005년 9월, 하바롭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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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한 고려대교수는 “신정부는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한미일 

공조를 주변 4강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각에서는 이것

이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 동북아 신냉전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면서 “이 문제가 신정부 대외정책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8)

이와 관련, 아시아로서의 러시아, 극동 지역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면 러시아가 동북아라는 지역협력틀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

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 러시아는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 태

평양 시장에서 주변인이 아닌 정식 회원으로 소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동북아는 러시아(극동)가 소속감을 느끼기에 별 부담이 없는 아시아 지역내 이상적

인 다자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내 다양한 다자틀에 소속되어 있으나 아태 시장과의 

경제적 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틀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러시

아가 회원국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APEC)는 회원국이 총 21개로 아태 지

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

다. 반면, 두만강개발계획(TRADP)은 대상국이 중국, 남북한, 몽골 등 동북아국가

로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중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시삼

고 있다. 이 밖에 구소련 산하 국가들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중

국과 일부 중앙아 국가로 구성된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은 아시아내 지역틀이라

기보다는 구소련시절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반영한 틀에 가깝다. 그런데 자국 입

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할 창구가 필요한 러시아로서는 우리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원

이 주도하여 2005년 11월 UNESCAP 사무국의 주관에 따라 출범한 동북아에너지

협력회의(EC/NEA: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9)에서 바람직한 역

내 다자틀의 잠재력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

다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연합뉴스, ｢한일미디어 포럼｣ ‘2008년 한중일 관계’ 세미나 개최, 2008년 1월 23일.
9) 러시아, 몽골, 남북한이 회원국이며, 중국, 일본, 미국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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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북아 에너지 공급기지로서의 동시베리아 극동

지난 수년간 동북아 국가들의 역내 정책에서 키워드는 동시베리아 극동 에너지 

자원 확보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국가들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채 동북아 경제권의 통합을 추진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극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없으

면 앞으로 자국이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10) 러시아측은 동북아 3국이 세계경제에 있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

라들로 자체 에너지자원이 부족하며,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급시스

템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 대안으로서 새로운 공급원 확보에 큰 관심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

내 협력은 에너지 자원을 거의 보유하지 못한 일본이나 한국, 자원생산국이지만 석

유ㆍ가스수입국으로 변한 중국으로서는 필수적이며,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의 개발

을 위하여 외자 투자가 필요한 러시아로서도 필수적이다.11) 다만, 역내 에너지 안

보 문제에 대한 국가별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양자 

일변도로 전개하였다. 러시아는 자원보유국으로서 수요자간 경쟁구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자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는 비단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 

지역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보여준 태도다. 중국과 일본은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둘

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비유되었듯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양자 일변도 

에너지 외교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우리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상이라는 이상적 시각

에 치우쳐 있었다. 당초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은 동북아경제협력체 형성12)의 일

10) 미나키르(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장),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도전과 가능성｣,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11) 케롤 케슬러(북서태평양위원회 지구안보센터소장), 국제정치학회-에너지경제원 국제학술회의, ｢동북

아시아 에너지와 안보｣(2007년 11월 16-17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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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협력체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었

다. 그 대상은 시베리아 극동의 에너지 자원이었으며, 러시아의 자원, 일본과 한국

의 자본과 기술, 한중일 3국의 장기적 시장 수요, 북한과 중국의 노동력이 상호협

력하는 다자간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것이었다.13) 궁극적으로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하되 1단계로는 전반적인 경제공동체 구

성 이전 단계로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전신인 유럽석탄공동체와 유사한 동북

아 에너지협력체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14) 

그렇다면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러시아는 우리의 에너지정책

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2004년 6월 라미슈빌리 전 주한러시아대사는 기자간담회

에서 “세계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라고 핀잔을 준 적이 있다.15)

2. 유라시아 에너지 통로 및 러시아-한반도간의 에너지공동

체 형성

가. 송유관

1) 러시아의 에너지 동진정책

러시아 정부는 2003년 8월 푸틴 대통령의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인식16)을 반

12) 이는 2008년 1월 20~25일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러시아측에 제시한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다른 것이다. 언론(연합뉴스, 2008년 1월 

23일)에 따르면 이번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이란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러시아가 추진중인 동시

베리아/극동 지역 개발사업에 남한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노동력 제공을 조건으로 공동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 양길현, ｢동북아 경제중심의 가능성과 추진과정｣, 󰡔한국과 국제정치󰡕(제20권 제2호, 2004년 여

름), p. 22.
14) 안효승,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2003-9), p. 18.
15) 󰡔조선일보󰡕, 허은녕(서울대 교수), ｢시론: 러 대사의 에너지 경고｣(2006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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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에너지 전략 2020’을 공식 승인,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던 부슈예프 러시아 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에너지 전략 2020’에서 가장 강

조된 말은 ‘러시아의 국가이익’이라고 말했다.17) 옐친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주체

들이 에너지 사업을 주도했던 반면, 푸틴 정부는 국가가 에너지 자원에 대해 강력

히 주도ㆍ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전략 2020’은 아태 지역을 수출시장으로 정조준하여 러시아 동부

에서 에너지 생산을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유럽으로 편중된 

에너지수출 구조를 서서히 바꿔나가서 2020년까지 아태 지역 석유시장의 30%, 천

연가스시장의 15%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 서시베리아, 우랄, 볼가강 유역 지방 등 전통적 산유지역에서 생산

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시베리아 지역 유전은 러시아 전체의 67%를 생산

하고 있고, 평균 감모율은 40%에 달한다. 근년 들어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송유관 개발 사업을 착수하는 길만이 현 단계에서 석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동시베리아 유전의 대규모 개발과 유전지

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송유관 시스템의 구축사업은 러시아 국내는 물론 국제 석

유시장의 장래 운명까지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8) 

국영송유관회사인 ‘트란스네프트’의 바인슈톡 전 사장은 동시베리아 송유관 프로

젝트의 목적에 대해 수출의 다변화, 인접국가(중국) 의존에서 벗어난 새로운 수출 대

상국 창출, 동시베리아산 원유의 파이프라인에 의한 운송 보장 등이라고 밝혔다.19) 

16) 푸틴의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인식은 에너지자원은 향후 적어도 50여년간 러시아 경제발전에서 

지배적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시켜야 하며, 다국적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수직적으로 통합된 에너지 거대 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고재남,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 현황과 전망｣, 󰡔현지정책연구과제󰡕 (2006-2) p. 17 참고). 

17)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7일.
18) 바인슈톡(트란스네프트 사장), ‘동시베리아-태평양간 송유관 시스템: 발전 단계’,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1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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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 프로젝트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East Siberia-Pacific Ocean Pipeline)’ 프로

젝트20)는 러시아 정부령 1737-r에 의해 2004년 12월 31일 공식 승인되었다.21) 

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중국과 일본간의 파워게임에 따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

는데, 당시의 결정은 일본의 이해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원래 중국은 1996년부터 러시아와 정기적으로 파이프라인 계획을 협의하였고, 

2001년 ‘이르쿠츠크의 앙가르스크-바이칼호 남쪽-중국의 다칭’을 잇는 소위 ‘중국

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뒤늦은 일본의 개입으로 중국과 일본간에

는 송유관 노선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이 벌어졌다. 이때 일본은 1조엔 상당의 

송유관 건설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고, 당시의 노선은 러시아가 이를 수용하

는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중ㆍ일간의 파워게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반전이 일어났다. 푸

틴 대통령은 2005년 7월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 ‘타이쉐트-스코

보로디노’ 구간을 1단계 공사로 추진하고 동시에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 다칭까지 

지선을 연결하겠다는 소위 ‘중국 지선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일본측

은 2005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중국지선은 건설하지 말고 러

시아 정부령 원안대로 타이쉐트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단계 구분 없이 건설해줄 것

을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이 내놓은 수정안을 고수하면서 수요가 확실한 

중국루트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2) 결국, 2006년 3월 러시아는 1단

계 공사와 병행한 중국 지선안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중ㆍ일간 파워게임은 외견상 

20) 당시 건설될 송유관은 동시베리아 ‘타이쉐트’에서 연해주 ‘뻬레보즈나야 만’까지 구간이고, 총 길

이는 4,118㎞로 연간 8,000만 톤을 운반할 수 있는 11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이후 

환경문제 등으로 종착지가 연해주 ‘코즈미노’로 변경됨에 따라 거리는 4,700㎞로 늘고 공사비도 

125억 불로 늘어났다.
21) 바인슈톡(‘트란스네프트’ 사장), ｢동시베리아-태평양간 송유관 시스템: 발전 단계｣,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22) 󰡔동아일보󰡕, 2005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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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종 승리로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원점에서 다시 돌이켜 보면 중국이 

거둔 승리는 절반의 승리였고, 일본의 패배는 절반의 패배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

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앙가르스크-다칭’간 소위 ‘중국 라인’

을 결과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했고, 일본은 러시아로 하여금 이러한 결과를 유도하

여 중국을 견제하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송유관 건설 1단계 ‘타이쉐트-스코보로디노’ 구간 공사는 2006년 4월 착공되었

으며, 2009년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구간 2단계 

공사는 2009년 착공되어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인데 송유관을 충유할 물량 

부족으로 실제 착공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중국 지선은 이미 착공되어 

2008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그림 10-1.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

러시아가 송유관 노선을 태평양 연안으로까지 연장시키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극동 지역을 에너지 중심으로 특성화해서 아태 국가와의 관계를 변화시키자는 것

이 일차적 목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 측면만 아니라 러시아는 송유관이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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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체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미래상에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

도 이해하고 있다.23)

우리는 중국과 일본간에 송유관 전쟁이 벌어졌던 당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동시베리아-태평양’ 구간 송유관 노선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는 이전

에 수립했던 대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대전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

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를 단일한 에너지 

통로를 통해 공급한다는 것이 기본적 정책 방향인데,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이

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PNG 도입’ 방안은 옐친 대통령 시절에 합의된 ‘앙가르스

크-다칭’간의 중국 라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24) 

3) 연해주내 정유단지 건설 프로젝트 

ESPO 노선이 최초로 결정될 당시 태평양 연안의 종착지는 한반도에서 불과 

180㎞ 거리에 있는 뻬레보즈나야 만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북쪽으로 250㎞ 

떨어진 나호드카 인근에 위치한 코즈미노 만으로 낙점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코즈미노 만 주변에 새로운 원유수출 터미널과 연간 2,000만 톤

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은 1단계로 2012년까

지 연간 1,000만 톤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세우는 게 목표이다. 연해주 지역에 

계획대로 정유단지가 건설된다면 ESPO 그리고 극동 지역 남부의 운송ㆍ물류 시스

템이 연계되어 러시아 연방의 통합시스템에서 중요한 고리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연해주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지니는 최대의 경쟁력이 극동 남부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고, 아태 지역 등 성장하고 있는 해외시장과 인접해 있다는 점으

23) 미나키르(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장),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도전과 가능성｣,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24) 이르쿠츠크 코빅타 가스전 PNG 도입사업은 당초 러ㆍ중 양국간 사업이었으나 1999년 5월 김대

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ㆍ중ㆍ러 3국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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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 있다.25)

정유공장 건설사업 전반은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주도하고 있는데 건설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러시아내 자원개발 및 하류부문 투자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

다. 지역 개발에 관심이 큰 연해주정부는 연해주 정유공장 초기 구상 단계부터 한

국으로부터의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다. 

한편, 우리는 전체 원유도입의 82%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산 

원유 도입량은 아직 경미하다. 예를 들어, 2007년에는 러시아로부터 3,812만 배럴

을 도입했는데 이는 전체 도입량 7억 7,959만 배럴의 약 5% 정도이고, 2006년에

는 1,397만 배럴로 전체 8억 8,879만 배럴의 약 1~2%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장

차 러시아산 석유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

건은 극동지역내 석유제품 생산시설이 충분히 구비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코즈미

노 원유수출 터미널과 정유공장단지 일대를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 석유물류단

지로 발전시킨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외교특

사단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면담인사인 야놉스키 산업에너지부 장관대리는 

“극동지역의 정유 및 석유화학 시설 건설 사업에 한국의 투자를 희망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26)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는 물론 우리의 이해와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투자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단지, 여기서 태평양 연안까지 연결된 동시베리아 송유관을 북한 통과 지선으로 

연장하여 유라시아 원유 통로를 구축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에 대해서는 먼 장래에 물론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극동 지역 석유산업의 미성숙

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요원한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25) 안드레예프(러시아 연해주정부 경제개발위원장), ｢연해주의 정유 및 석유화학통합단지｣, 제4회 동북아

경제포럼 발표문(주관: 의정연구센터, 한민족평화네트워크, 동북아평화연대)(2005년 7월, 서울).
26) 󰡔연합뉴스󰡕, 200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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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스관

1) 동부 통합가스개발계획(UGSS)

2007년 9월 7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는 ‘동부 통합가스개발계획(UGSS : Unified 

Gas Supply System)’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27) 러시아 정부는 당초 2005년 

5월까지는 가스관 노선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03년부

터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사가 착수했었다. 더욱이 송유관 노선과 평행하여 부설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기에 큰 방향은 2004년 말 ESPO 노선 결정으로 이미 세워

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선 결정은 5년간의 장고 끝에서야 내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결정이 지연된 배경에는 가즈프롬사가 동북아국가 수요처를 제대로 확

보하지 못해 공급량을 결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주요하게 꼽힌다. 특히, 가스관 

노선의 종착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측의 수요가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우선, 한국이 2012~2013년경 도래할 기존 가스공급국28)들과의, 일부

이긴 하나, 계약만료 상황 대비 차원에서 새로운 가스공급원을 물색중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0월 서울에서 가즈프롬은 2012~2013년에 한국으로 100

억m3(700만 톤)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내 언론에서

도 우리나라가 2012년부터 국내 도입물량(연간 약 2,400만 톤)의 1/3 정도에 해당

하는 700만 톤을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

다.29) 또한, 한국은 러시아의 이웃국가로서 수송비용이 크게 절약된다. 또 다른 인

접국인 중국은 수송비용이 싸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요국으로서 유리한 자국의 

27) 동부 가스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중국과 아태지역 국가 시장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동시

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의 채굴ㆍ수송ㆍ공급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이다.
28) 2006년 우리나라는 카타르(674만 톤), 말레이시아(562만 톤), 인도네시아, 오만(각 507만 톤), 

브루나이(85만 톤), 호주(64만 톤)로부터 가스를 수입하였다. 
29) 󰡔동아일보󰡕, 2007년 8월 17일, 󰡔중앙일보󰡕, 200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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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건을 가격협상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물론 이 점은 러시아가 공급자로서 

가지는 딜레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제가스시장의 가격을 시세대로 보장할 뿐 아

니라, 중국에 대해 가스수출 가격을 인상토록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한 것이

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공급망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나라에 속

한다. 고도로 발달된 우리나라의 도시가스30) 등 에너지 네트워크는 그 규모와 효

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31) 통합된 전국가스배관망은 다른 동북아 국가가 갖

추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수요자로서 러시아로부터 가장 후한 점수를 받는 

부분이다. 

중국은 가스관 노선의 종착지를 결정하는 데 큰 변수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해는 동시베리아 가스 생산지에서 자국으로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소위 

중국 라인(‘앙가르스크-다칭’)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선의 종착지는 다칭으로 

정해진 마당에 UGSS 노선이 태평양 연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이해와는 

멀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중국 가스시장은 매력적인 동시에 부담스

러운 대상이다. 중국은 가스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는 면에서 유망한 가

스시장이다. 아직 자체 생산한 가스로 수요를 충당하고 있지만 2010년경에는 수입

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32) 그러나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국제가스시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중국내 가스가격은 공급자가 볼 때 큰 부담이다. 더욱이 아직 가

스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초기 진출에 고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사할린 에너지 자원에 집중 투자(사할린 I, II 프로젝트에 각각 

30%, 22.5%)를 했으며, 2008년부터 사할린 I 프로젝트에서 620만 톤에 이르는 

30) 서울 주민 중 95% 이상이 천연가스(PNG)를 사용하고 있다.
31) 󰡔조선일보󰡕, 허은녕(서울대 교수), ｢시론: 러 대사의 에너지 경고｣(2006년 6월 7일).
32) 중국 CNOOP가 2006년 발표한 가스수요 전망치를 보면, 중국은 2010년경에 250억m3(약 1,900

만 톤)의 가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정기철, ｢중국의 LNG 프로젝트와 가스시장 전망｣, 󰡔계간 가

스산업󰡕, 2006년 12월, 제5권 제4호,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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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센터

이르쿠츠크 센터

야쿠츠크 센터

사할린 센터

카자흐스탄

몽고

중국

북한

남한

일본

다칭

타이쉐트

틴다

스코보로디노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블라고베쉔스크

상해

참 고

PNG

LNG

현존 가스관

가스전

그림 10-2. 동부 통합가스개발계획(UGSS) 

충분한 액화가스(LNG)를 공급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베리아로부터 가스를 반

드시 확보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33)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추가 수요를 기대하

기 어려운 일본은 UGSS 노선 결정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러시아의 

입장에서 일본 지선을 통해 천연가스(PNG)를 공급하는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본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 관계로 국내 시스템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PNG를 공

급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1999년 해저배관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막대한 투자비, 환경문제 등으로 추진을 중단했던 적도 있다. 일본이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물량은 LNG 기준으로 세계 1위이다. 실제로 세계 

LNG 시장의 80%는 아시아 국가로 1위가 일본, 2위가 한국, 대만이 3위 순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3개 중 2개 국가가 섬나라라는 점이며, 세계 6위 가

33) 사할린 II의 공급물량은 총 930만 톤으로 일본 620만 톤, 미국 160만 톤, 우리나라 150만 톤이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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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가스 도입을 하고 있다는 현실

이다. 

한편, 동부 UGSS 계획을 살펴보면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내 가스자원 개발은 

사할린주,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주,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4대 대형 가스전을 

‘생산센터’로 하여 추진된다. 

사할린 센터는 사할린 섬의 대륙붕 가스전을 기반으로 하며, 사할린주, 하바롭

스크주, 연해주, 유태인자치주 등 극동 지역뿐 아니라 PNG나 LNG 형태로 아태 

국가에도 공급된다. 사할린 센터의 9개 프로젝트 가운데 I 프로젝트는 2007년에 

개발되었고, II 프로젝트는 2008년에 개발될 예정이다. 사할린 III 프로젝트는 

2014년, 나머지 프로젝트(Ⅳ-Ⅸ)는 2025년경에 이르러야 개발이 착수된다.

사하공화국(야쿠츠크) 센터는 차얀다 가스전을 기반으로 하며, 사하공화국 남부 

지역, 아무르주 등 내수에 충당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태 국가에도 공급한다. 

차얀다 가스전의 개발은 2016년에 착수된다.

이르쿠츠크 센터는 코빅타 등 이르쿠츠크주 지역의 가스전이 기반이며, 공급대

상지는 이르쿠츠크주, 치타주, 부랴티야 공화국 등 내수 위주이며, 필요하면 UGSS

에 공급한다. 코빅타 가스전의 본격적 개발은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센터는 유브체노-타홈스크 등 이 지역 가스전을 기반으로 크

라스노야르스크주의 내수에 충당하고, 필요하다면 UGSS에 공급한다. 유브체노-타

홈스크 가스전 개발은 2016년 착수될 계획이다.34)

동부 UGSS 계획은 전반적으로 미확정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은 편이다. 특히, 

주요 수요자인 아태 국가들과의 양자 협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구체화되거나 변경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동부 UGSS의 첫 번째 사업 대상은 사할린 센터

이며, 한중일 등 아태 국가에 대한 수출은 사할린산 가스라는 사실이다.

34) Interfax, 2007년 9월 10일, Mos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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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할린 프로젝트와 자원민족주의

사할린 섬에서 이미 개발ㆍ생산단계에 들어선 사할린 I, II 프로젝트는 1996년

에 착수되었으며 총공사비가 250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대표적 외

국투자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혹은 2009년 초부터 생산될 사할린 II 프

로젝트 LNG를 20년간 연간 150만 톤씩 공급받을 예정이다. 

석유ㆍ가스의 보물섬이라고 일컬어지는 사할린은 우리와는 인접해 있으면서 자

원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이중적 여건에 따라 가까이도, 그렇다고 멀리 하기에도 

어려운 존재다. 우리는 사할린 개발 초기에 자본력을 앞세운 메이저 기업과의 경쟁

에 밀려 사할린 I, II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나마 2005년 7월 사할린에너지사와 한국가스공사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사할린

산 LNG 공급 물량 일부를 확보하는 실적이 있었지만, 개발 참여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우리의 사할린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었

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에너지연

구소 리하초프 부소장의 생각은 “사할린 석유개발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같이 한국

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사

할린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는 “정부와 민간기업

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을 참고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나 기

업들이 정보가 부족했고 현장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으며,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과 

사할린을 둘러싼 정치상황 등 역학관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것 같다고 덧붙

였다.35) 

사할린 자원은 우리나라만 접근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아니다. 개발 초기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서방 메이저 기업들도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적 통

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취한 이후 절반의 성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

게 되었다. 

35) 󰡔중앙일보󰡕, 200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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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련이 ‘이데올로기의 제국’이었다면 푸틴의 러시아는 ‘에너지의 제국’이

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3년은 에너지 제국으로의 변신에 초석이 

마련된 해라고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략 2020’이 그해 8월에 채택됨

으로써 러시아의 에너지 통제정책이 대외적으로 공포되었지만, 7월에 실시된 당시 

러시아 최고 갑부 호도르콥스키 유코스 사장에 대한 세무조사야말로 푸틴 정부가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최대의 격전이었다. 푸틴 정부는 미국, 서방 언론의 엄청난 

비방과 외교 무대에서의 이미지 실추 압력까지 감수하면서 에너지를 시장원리에 

의해 주도하던 유코스 그룹을 붕괴시켰다. 또한 그해 12월에는 사할린 프로젝트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오던 파르후트디노프 사할린 주지사가 헬기 사고로 사망

했고, 공석이 된 주지사자리는 말라호프 당시 부지사가 승계하게 된다. 말라호프 

주지사 재임기간중에 사할린 프로젝트는 연방정부가 주도했으며, 2007년 8월 그가 

해임되기 전까지를 돌아보면 러시아 정부는 거의 매년 1번꼴로 에너지 자원에 대

한 중대한 통제조치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과거 경제난을 겪던 1993년 엑손과 사할린 I 프로젝트, 쉘과 사

할린 II 프로젝트, 엑손, 쉐브론과 사할린 III 프로젝트에 대해 생산물분배계약

(PSA)을 맺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04년 1월 PSA를 개정한 후 사할린 I, II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사할린 III 프로젝트는 소급적용하여 파기

했다. PSA란 광구 개발시 투자기업이 투입한 비용을 우선 생산물에서 보전한 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금을 투자기업과 광구 소유국간에 사전 합의한 비율에 따

라 나누는 방식이다. PSA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러시아 자원개발 사업은 사할

린 I, II 프로젝트로 이들 사업에 대해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너무 값싸게 외국기

업에게 넘겨주었다는 비난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36)

또한, 2005년 2월 러시아 정부는 지하자원법 개정안을 공포하여 그해로 예정되

36) 황광수, ｢러시아 LNG 추진사업 변화와 시사점｣, 󰡔계간 가스산업󰡕(2006년 12월, 제5권 제4호),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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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사할린 III 광구에 대한 공개입찰 일정을 연기시켰다. 러시아 정부가 지하자

원법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사할린 I, II 프로젝트를 통해 연방정부가 얻을 수 있

는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신규 광구 개발에 외국기업은 물론 TNK-BP, 시브네프트 등과 같이 해외에

서 활동하는 러시아 기업들도 경매 참여가 제한된다.37) 

2006년 9월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II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미 허가했던 환경영

향평가 승인을 철회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공사가 수개월 중단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해 12월 가즈프롬사가 쉘 등 외국기업으로부터 과반수 지분

(50%+1)을 확보한 이후 사업이 재개되었다.38) 가즈프롬이 사할린 II 프로젝트의 

지배주주가 된 것은 극동지역에서 최초의 생산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외국기업으로부터 지분을 인수받은 명분은 극동지역의 에너지 안

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할린산 가스가 2015년까지 사할린주, 유태인자

치주, 하바롭스크주, 연해주 등 극동 지역에 대한 가스의 유일한 공급원이 될 전망

이므로, 가즈프롬이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극동 지역 주민에 대한 원활한 가스공급

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39) 

결국 사할린 프로젝트는 러시아 정부와 미국, 일본, 영국, 인도 등 외국자본간의 

첨예한 이해대립ㆍ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 경

향 또는 대러 에너지 사업투자의 리스크를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로 비추어졌

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 정부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주요 대상은 바

로 서방 메이저 기업이었으며, 대러 투자의 필수 요건은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협력

37) 지하자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기업들은 49%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러시아 현지에 

자회사를 통하거나 혹은 규모, 중요도가 적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만 경매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38) 사할린 II 프로젝트 지분은 2006년 12월 이전에는 쉘 55%, 미츠이 25%, 미츠비시 20%로 

100% 외국계 회사였으나, 이후에는 가즈프롬 50%, 쉘 27%, 미츠이 12.5%, 미츠비시 10%로 

변경되었다. 
39) 2007년 9월 19일 제2차 극동 국제경제포럼(하바롭스크) 개최시 가즈프롬사 대표의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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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실이다. 반면, 러시아가 서방메이저는 해외 석유판매시장에서 경쟁관계를 

이룸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인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소비국과의 협력은 

강화시켰던 사례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는 인도 ONGC 

(20% 지분)와 사할린 I 광구를, 우리 석유공사와는 서캄차카 대륙붕을 공동 개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에너지시장에 자원민족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아시아 메리트가 존

재한다는 점인데, 우리에게는 틈새시장의 접근 기회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대러 자원확보 경쟁 속에서 후발주자라는 불리

함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에너지 소비시장 독점은 러시

아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시

장독점을 저지할 수 있는 대안카드로서 북방열도의 문제가 있는 일본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인 것이다 

3)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

한국은 북한 땅에 가로막힌 섬의 처지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PNG) 공급 구상은 전문가들 차원의 논의 대상은 되었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륙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은 바다가 아닌 육

지이며, 이는 가즈프롬 밀러 사장의 생각이기도 했다. 특히, 가스 전량을 LNG로 

수입하는 한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가스 전량을 PNG 형태로 수출하고 있기에 북한 

통과 가스관을 통한 PNG 수출은 경제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가정이기도 했

다.40) ESPO의 향방이 태평양 연안으로 결정된 바로 다음 달인 2005년 1월 밀러 

가즈프롬 사장은 UGSS의 북한 통과 지선 연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북한을 

40) 러시아는 앞으로 사할린, 쉬토크만, 발틱 프로젝트 등을 통해 LNG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2007년 해외로 수출한 1,515억㎥의 천연가스(전세계 공급물량은 5371억㎥) 전량은 LNG가 아

닌 PNG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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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방문하였다.41) 그렇다면, 북한 영토를 통해 가스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첫째,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이란 러시아가 대규모 물량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계속 공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스관 지선 부설에 예상되는 비용은 약 

20억 달러인데,42) 수송물량이 보장되지 않으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

어진다.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연결하면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 때문에 러시아

는 가스를 계속 공급할 것이다.43)

둘째, 파이프라인을 통해 PNG 가스를 도입할 경우, LNG에 전적으로 의존한 

우리의 가스도입구조에 내재한 취약성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 과거 2~3년 전만

해도 LNG 기술의 발전과 공급자간 경쟁으로 인해 LNG 시장을 낮은 가격과 유연

한 계약 조건으로 대변되는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이었다.44) 그러나 향후 아시아 태평양 LNG 시장은 신흥시장(인도, 중국, 북미 서

부)의 등장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들의 LNG 수요가 꾸준하게 성장할 전망인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중동 지역의 대서양 지역으로의 이탈, 인도네시아의 생산 감소 등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여 공급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아태 LNG 시장이 

빠르게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으로 회귀하는 가운데 2010년 이후 기존 장기 

계약들이 만료되고 있어 역내 LNG 구매자들의 공급물량확보 노력이 치열하게 전

개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구매자들의 경우 2012년 이전까지의 부족한 도입 소요 

물량은 이미 계약된 물량의 전환이나 대서양 지역과의 단기거래에 의존해야 할 것

으로 보여진다.45) 더욱이, 2007년 이후 세계 1,2위 가스공급국인 러시아, 이란 등

41) ‘블라디보스토크’ (2005년 2월 11일).
42) 참고로 TSR과 연결되는 북한 구간 TKR 철도의 현대화 사업에 예상되는 비용은 약 25~30억 

달러이다.
43) 중앙일보, 김태유(서울대 교수), 제2회 중앙일보 ‘동북아에너지포럼; 러시아 비상구를 뚫어라’에서 

언급(2008년 1월 15일).
44) 한원희, ｢아시아-태평양 LNG 시장｣, 󰡔계간 가스산업󰡕 (2005년 6월, 제4권 제2호), p. 27.
45) 한원희, ｢아시아-태평양 LNG 시장 수급 전망｣, 󰡔계간 가스산업󰡕 (2007년 3월, 제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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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스 OPEC 결성 구상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세계 가스시장

이 중장기적으로 판매자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다. 이를 사전 대비

하기 위해서라도 LNG 일변도의 도입구조는 구조적으로 극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스관은 가스만을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 함께 운반한다. 이와 관

련하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이 현 영토를 유지하는 데 있어 지역간 에너지

(석유, 가스) 배관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의 존재는 동북아와 한반도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북핵 문

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가스관 지선 연결 

등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5년 11월 부산 APEC 회의를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할린으로부터 한반도까지 

에너지 자원을 수송할 프로젝트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한러 양자 테두리에

서 그리고 3자 테두리 안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즉 러시아연방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

했다.46)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이 지지를 한다면 북한의 핵

무기프로그램 중단에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47) 최근 부시 행정

부의 대북정책이 실용노선으로 변한 만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을 것이

다.48) 

넷째, 북한의 유일한 장점은 남한과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가

스파이프라인이 북한을 지난다면 통과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49) 일부 전문가

pp. 5~11.
46) 󰡔한겨레󰡕, 2005년 11월 20일.
47) Selig Harrison, “Gas Pipeline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oreign 

Service Journal / Dec. 2003, p. 49.
48) 중앙일보, 윤영관(서울대 교수), ｢에너지자원의 국제정치, 한국은 어디에?｣, 2008년 1월 14일.
49) 중앙일보, 김태유(서울대 교수), 제2회 중앙일보 ‘동북아에너지포럼; 러시아 비상구를 뚫어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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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계산에 따르면 연간 100m3(700만 톤)에 대한 통과료는 약 3,500만 달러로 

예상되는데, 통과료를 현물로 지급할 경우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

게 된다.50) 북한은 통과료 수입뿐 만 아니라 비료공장과 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도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51) 그리고 북한에는 아직 천연가스 발전시설이 없

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북한 전역의 가스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장

차 가스화 사업이 추진된다면 러시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부설된 북한내 철

도 노선을 따라 구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상 열거한 의미 혹은 장점들을 인정할지라도 북한 통과 가스관의 최종 

수요자는 우리나라이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사고, 가스유출 등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초 

러시아-벨로루시간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갈등 사태는 벨로루시가 러시아측에서 지

급을 거부하고 있는 원유 통과세 징수 명목으로 유럽으로 가는 원유를 뽑아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있다.52)

따라서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대책 마련이 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같은 남북러 3각협력 

사업은 북핵문제해결 및 남북관계 진전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미 추진되

고 있는 TKR-TSR 연결사업의 진전 단계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

정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TKR-TSR 연결사업 진척 속도보다 한걸음 뒤에

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안전보장을 위한 구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러시아가 우리 하류시장에 진출토록 하는 방안일 것이다. 물론 신중한 검토

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 하류시장을 러시아측에 개방한다면 러시아도 에너지의 

언급(2008년 1월 15일).
50) 연간 100㎥에 대한 현물 통과료로 연 7㎥(60만 톤) 가스가 지불된다면 이론상 현재 북한 발전량

의 약 20%를 생산할 수 있다. 
51) Selig Harrison, “Gas Pipeline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oreign 

Service Journal / Dec. 2003, p. 49.
52) 중앙일보, 200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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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도입 필요성을 우리와 공유하게 되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

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가즈프롬은 대규모로 천연가스를 공

급하는 국가들의 하류시장에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직접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가즈프롬이 한국에 대규모 가스공급을 결정한다면 우리와의 협상과정에서 국

내 하류시장 진출을 전제조건으로 제기할 확률이 높다. 현재 러시아는 독일, 이탈

리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의 하류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예정

이다. 

참고로 유럽 지역의 경우 2006년 러시아로부터 전체 가스수요의 25%(1,620억

㎥)을 공급받았으며 2015년에는 33%(1,8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유럽-러시아간 협력기반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구축된 것이다. 러시아 서

시베리아 가스전은 Northern Lights, Central, Central Southern, Southern 

Corrider 등 4개의 파이프라인을 따라 각각 북유럽, 서유럽, 남부 및 중부유럽, 동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러시아와 유럽간 

배관망이 동-서 진영 간 대립과 긴장이 유지되던 냉전 시기라는 적대적 여건하에

서도 구축되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구소련)는 1940년대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

로 약 800㎞ 떨어진 사라토프 지역의 가스를 개발하여 모스크바로 수송하면서 파

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1960년대는 구소련 연방의 일원이었

던 우크라이나와 인근의 가스전을 개발하여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폴란드, 체코슬

로바키아 및 발틱 국가들의 주요 도시들로 공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느 정

도 배관망이 구축됨에 따라, 러시아는 1968년 오스트리아로 가스를 수출하면서 본

격적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1969년에는 이탈리아, 1970년에는 독일, 

1971년에는 핀란드와 프랑스 등으로 가스수출이 확대되었던 것이다.53)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2008년 1월 20~25일간 러시아를 방문한 이재

53) 정기철, ｢러시아의 UGSS 대두에 따른 우리의 변화｣, 󰡔계간 가스산업󰡕 (2005년 3월, 제4권 제1
호), p. 51.



405

제10장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경제외교 전략

오 한나라당 의원과 면담한 야놉스키 산업에너지부 장관대리는 동부 UGSS에 한

국 정부와 기업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가

스, 원유, 전력 공급망 건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스, 전력, 원유 등 에너

지 기반시설의 북한 통과 여건이 조성돼 실현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통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54)

북한을 통과하는 연해주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물론 핵문제가 장애요인이

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의 물꼬를 터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경제상품으로

만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적인 사고일 뿐, 사실 석유나 천연가

스처럼 정치적인 안보 상품은 없다.55)

4) 한ㆍ러간 석유ㆍ가스 상류/하류부문56) 교차투자

동부 UGSS 계획에 따르면 한국으로 공급될 PNG는 사할린산이며, 전체 거리 

1600㎞에 이르는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간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

될 예정이다. ‘사할린-하바롭스크’간 파이프라인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

로운 결정 사항은 파이프라인이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장된다는 

부분이다.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은 계획상으로는 2008년 착공되어 

2011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실제 착공은 가스수송량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현재 사할린산 PNG 생산은 사할린 I 프로젝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매장량이 4,813억㎥로 비교적 소규모인데다 해외 수출보다는 주로 

극동 지역의 내수를 대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따라서 ‘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

크’간 파이프라인이 착공되기 위해서는 사할린 III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생산 그

54) 연합뉴스, 2008년 1월 22일 

55) 중앙일보, 윤영관(서울대 교수), ｢에너지자원의 국제정치, 한국은 어디에?｣(2008년 1월 14일).
56) 석유가스 산업에서 상류부문(up-stream)은 탐사ㆍ개발ㆍ생산을, 하류부문(down-straem)은 수송ㆍ

정제ㆍ판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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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한국 등 아태 국가들과의 장기 가스공급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사할린 III 프로젝트는 4개 광구가 대상이며, 이 중 베닌스키 광구를 제외한 3개 

광구에 대한 경매입찰이 예정되어 있다. 이중 최대 규모는 키린스키 광구57)로 당

초 경매일정은 2005년이었으나 금년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자원법 개정 

문제가 연동되어 지연되고 있다. 키린스키 광구는 전략적 매장지로 분류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경매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며,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절차에 

따르거나 경매절차 없이 가즈프롬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가즈프롬의 입장은 외국기업의 키린스키 광구 지분 참여에 대해 부정적이며, 외

국의 참여는 인프라 건설 분야로 제한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할린 III 

프로젝트 개발 참여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희망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 없어진다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 러시아와의 사업에

서 너무 조급하게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할린 Ⅲ 키린스키 광구 개발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도입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주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러시아는 자국 영토내에서 생산된 가스를 UGSS에 따라 통합, 불특정 다수 

국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58)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원 확보가 가장 안전한 

대안이다. 따라서 안정적 공급원 확보는 우리 에너지 외교의 지상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자원 보유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대처하는 외교 정책

이다.59) 만약, 러시아측 기대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스 도입방식이 결정되

어 에너지 자원에 관한 한러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구축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

57) 추정매장량 가스 7,000억㎥, 원유 33억 2,000만 배럴.
58) 반대로 특정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이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국가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공

급하는 것을 노르웨이 방식이라 하며, 이르쿠츠크 코빅타 생산 가스를 중국, 한국에 공급하려던 

프로젝트가 일례가 될 수 있다. 
59) 중앙일보, ｢제3회 중앙일보 동북아 에너지포럼｣,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전 원장의 발언내용, 

2008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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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격상된 대러 협상력을 바탕으로 천연가스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다.

여기서 한번 검토해볼 만한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가스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이다. 과거 우리는 이르쿠츠크 코빅타 PNG 프로젝트 실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중국과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였으나 동부 UGSS 결정으로 코빅

타 개발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제는 동부 UGSS에 따라 한국행 파이프라인

의 공급기지인 사할린 가스에 대해 새롭게 주목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UGSS 결정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와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시베리아 코

빅타 보다는 극동의 사하공화국, 그리고 이보다도 훨씬 가까운 사할린 가스가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 매장량은 사할린 III 프로젝트(2조 1,700억㎥)와 코빅타 가스전(1

조 9790억㎥)이 비슷하고 차얀다(1조 2,410억㎥)가 약간 적은 규모이다. 개발착수 

시기는 사할린 III 프로젝트가 2014년, 그 다음이 차얀다 가스전 2016년, 코빅타 

2017년 순이다. UGSS 결정에 따르면 사할린, 차얀다는 내수와 함께 수출용으로 

개발되지만, 코빅타는 내수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가즈프롬이 2007년 6월 

TNK-BP로부터 지분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코빅타 가스전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

에 앞으로 수출용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살아 있긴 하다. 아무튼 이상 열거한 기준

만을 종합해 보면 동시베리아(코빅타), 사하공화국(차얀다)에 비해 사할린 III 프로

젝트의 비교 우위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비교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스전 

개발에 실제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는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추가한다면, 과거 우리가 추진했던 코빅타 가스전 PNG 도입 사업은 경유지가 

중국이라는 점 때문에 에너지 안보상 취약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 

프로젝트의 문제는 우리가 에너지 주권을 동북아 지역의 독점적 공급자인 러시아 

뿐 아닌 독점적 수요자인 중국에도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할린과 코빅타를 

비교한 셀리그 헤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코빅타 가스를 중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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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양도 냉담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북한측이 예전

부터 “중국은 수요 급증으로 인해 코빅타 가스가 남북한에 공급되는 것을 오랫동

안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사할린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강력

히 선호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러시아와 한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60)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희망하는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은 무

엇일까? 이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적극 제

공하고 그 댓가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관철해나가는 상호주의에서 찾아질 수 있

다고 본다. 말하자면 에너지에 관한 한러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러 에너지 의존도로 인해 전략적 협력관계가 형성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

해 보면 대러 에너지 외교의 돌파구는 한러간 석유 가스 상류/하류부문간 패키지 

딜에 의한 교차투자에서 구해질 수 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장기공급계약을 보장

하기 위해 가즈프롬사와 상호주의에 따라 상류/하류부문 교차투자를 통한 협력관

계를 구축하였다. 독일 E.ON Ruhrgas AG사는 가즈프롬과 1999년 4월 합작회사

를 설립한 이후 2006년 6월 가스도입계약 연장과 자산 Swap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탈리아 ENI사도 가즈프롬과 2005년 10월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2006년 11월 전략적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7년부터 가즈프롬은 이탈리아 

가스시장에 가스를 직접 공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가스공사(Gaz de France)도 

2006년 12월 가즈프롬과 상류/하류부문 교차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

며, 가즈프롬은 2007년 7월 쉬토크만 가스전 채굴에 프랑스 토탈사를 전략적 협력

사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북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러시아와 상류/하류부문간 상

호진출을 추진중인 중국 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러 국영

석유가스회사인 CNPC와 로스네프트는 2006년 11월 러시아 상류부문 합작회사인 

60) Selig Harrison, “Gas Pipelines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oreign 
Service Journal / Dec. 2003, pp.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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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tok Energy’(CNPC 49%, 로스네프트 51% 지분)를 설립하여 동시베리아 2개 

광구를 획득하였으며, 중국내에서 정유ㆍ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류부문 합작

회사인 ‘China-Russia Eastern Petrochemical’ 설립을 추진중이다. 

결론적으로 사할린 III 키린스키 광구에 대한 지분 참여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

다. 그러나 우리가 사할린산 천연가스(PNG)의 대규모 도입 의향이 있으며, 키린스

키 개발 참여의 댓가로 우리 하류부문을 적절히 개방하는 패키지 딜을 추진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사할린산 가스의 경우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 프로

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향이 전제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선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면 적어도 차선의 목표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송전선

러시아는 중국, 일본 및 남북한 등 주변국에 대한 극동지역 전력공급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들 동북아 국가를 전력연계망으로 통합하는 NEAREST 

(North East Asian Regional Electrical System Ties)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그 주요 배경으로는 아무르주에 건설중인 부레야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잉여전력

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경선을 두고 인접해 있는 이웃 중국으로의 전력송출은 러시아 국영전력회사

의 최대 관심사항이며, 중국 에너지공사와는 2005년 7월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

를 체결하였다.61) 이 계약에 따르면 약 5억㎾h 전력이 중국 동북 지방으로 공급될 

계획인데, 본격적 전력수출은 에너지 인프라가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동북 지방에 

구축된 이후인 2010~2012년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62)

61) 미나키르(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장),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도전과 가능성｣,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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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잉여 전력 일부를 남북한에도 수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북한이 만

성적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남한은 전력수요 증대 및 비싼 가격, 전력생산 

증대 가능성 제약 등으로 인해 잉여전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산 전력공급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

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63) 

러시아가 적극 추진중인 남북러 전력연계망 사업 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 극동 전력의 대북한 공급을 1단계, 우리나라로의 공급을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블라디보스토크-청진’간 380㎞의 송전선을 건설하여 500㎸ 

규모의 전력을 송전하는 방안인데, 러시아 영토내 구간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크

라스키노까지 거리는 250㎞이며, 북한 구간인 크라스키노부터 청진까지는 130㎞이

다. ‘러시아-북한’간 송전선 건설비용은 조사비와 전력선 설계비를 포함하여 1억 

6,000만~1억 8,000만 달러가 소요되고, 설계에서 완공까지 건설기간은 3~4년 정

도를 예상하고 있다.64) 2단계 사업은 ‘청진-남한’간 700㎞의 송전시설을 연계하는 

것이다. 

러시아측은 2005년 우리정부가 북핵 폐기의 댓가로 200만㎾ 대북 전력지원 계획

을 발표한 이후 1단계에 해당하는 러시아 극동 전력의 대북한 공급 방안을 적극적으

로 제기하였다. 그 근거는 우리의 방안에 비교하여 몇 배나 저렴한 가격경쟁력이었

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남쪽에서 200만㎾를 6~10년 동안 북한에 

보내는 비용을 56억~98억 달러로 추산한다. ‘양주-평양’간 송전선 건설비용은 15억

불, 발전비용은 ㎾h당 4센트가 든다. 반면,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 송전선 건설비용은 

최대 1억 8,000만 달러, 발전 비용도 ㎾h당 0.53센트로 우리가 7배 이상 비싸다.65)

62) ‘블라드뉴스.루’(2005년 6월 10일).
63) 연해주 전략개발센터, ｢동북아에서의 국경지대 에너지협력전략｣(2005년 8월).
64) 카랍코(러시아 전력공사 극동지사 부사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청진을 연결하는 러북 국경간 

500㎸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 󰡔제4회 동북아경제포럼 발표문󰡕(2005년 7월, 서울).
65) 󰡔한국경제󰡕, 2007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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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측은 북한과도 극동전력의 공급 문제를 논의하여 당장 사업 추진이 가능

할 정도로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프로

젝트 추진은 사실상 답보상태다. 이에 따라 러시아측은 전력연계망 프로젝트를 북

핵 6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중유공급의 대안으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고압전력망이 극동지역에 구축될 경우 이미 기술한 석유, 가스 등 연료에

너지를 운송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와 함께 ‘동시베리아-스코보로디노-블라고베센

스크-하바롭스크 혹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연해주’를 횡단하는 에너지 통로를 형성

하게 될 것이다. 이 통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극동 남부지역은 TSR을 따라 강력한 운송-에너지 

통과 무대로 변모될 것이다.66)

3. 유라시아 물류 통로 및 남북러 물류협력벨트 형성

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사업

TKR-TSR 연결사업 구상은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푸틴 대

통령이 집권한 2000년부터 현실적인 프로젝트로 전환되었지만, 푸틴 대통령 시절 

이전까지는 최근의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일부 학자들 사

이에서 논의되는 아이디어 수준이었다. 

2006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는 그 이

전까지 답보상태였던 사업추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야쿠닌 러시아 철

도공사사장의 강력한 추진력에 따라 이 철 한국철도공사사장, 김용삼 북한 철도상

66) 미나키르(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장),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도전과 가능성｣,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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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는 진행되었고, 러북간에는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추진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나진-하산’ 구간은 총 55㎞로 러시아의 광

궤(1520㎜)와 북한의 표준궤(1435㎜)가 병설되어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이용률이 

저조하여 매주 승객용 차량 2대, 목재 적재용 화차 1대가 운영중이며, 광궤는 거의 

철거된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구간을 개보수하는 데는 총공

사비가 7,000만 달러 정도 들며, 기간은 6~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사를 위한 재원 조달은 러북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한

러간 공동투자를 통해 이룰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철도공

사를 비롯하여 우리측 물류회사들은 한러 합작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RUCO’를 창립하였다. RUCO와 러시아 철도공사간에는 항만사용료, 철도운송료, 

화차사용료 등 운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상

반기중 한러 물류합작회사 설립에 이어 러북 합영회사도 설립되면 실제 공사가 착

수될 예정이다. 

‘나진-하산’ 구간 철도개보수 공사는 TKR-TS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민

간차원에서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남

북러 3각협력은 계속 잠재력만 거론될 뿐 실제 진전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전문

가들 사이에서조차 부정적 평가가 일반화된 상황인데, TKR-TSR이 연결된다면 다

른 3각 협력사업 전반의 운명에도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

락에서 ‘철의 실크로드’는 ‘에너지 실크로드’의 전제조건 혹은 필요조건이라고 간

주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철도, 도로는 에너지를 운송하는 인프라

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비되어야 할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철

도 연결통로를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내부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면 에너

지 수송용 파이프라인 부설도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 ‘나진-하산’ 구간 철도개보수 사업의 진전에 따라 3각협력을 둘러

싼 더 많은 경험이 축적되겠지만,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얻은 경험만도 대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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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사업 진출을 위하여 주요한 노하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자면, 한

러 및 러북간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 구도라든지, 사업 추진을 민간기업

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민간투자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안전보장 조치

를 취하는 방식 등이다. 

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

두만강 삼각주는 동북아지역의 제일 좋은 중심지대이며, 각국간의 경제교류에 

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67) 북한의 나진선봉 지대는 중국의 훈춘, 경신, 방천, 

러시아의 포시에트, 자루비노 등과 함께 두만강 삼각주의 800~1000㎞ 면적 이내

에 포함되는 핵심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의 허브로서 개발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1991년 7월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이 본격 협의되자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말 나선 지대를 동북아의 중요한 국

제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관광기지로 개발한다는 전략 아래 자유경제무역지

대로 선포하고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68) 

‘나진-하산’ 구간 철도개보수를 위해 설립될 한러 물류합작회사는 나진항 개발

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나진항은 북한 내에서 4번째 규모로 1-3호 부두를 운영중

인데, 앞으로 32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될 것이다. TKR-TSR 연결

사업은 여러 안보적,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

인데, 한러 물류합작회사는 이를 고려하여 나진항과 철도 개발공사가 완공된 이후 

‘부산-나진-TSR 연계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철도ㆍ

해운 복합수송노선 구상으로 ‘부산-나진’ 구간은 해로, 나진부터 유럽까지는 TSR

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은 TSR의 활성화지만 현재 부산항과 TSR

67) 오덕렬(중국 아태지구 경제연구소 부소장), ｢훈춘특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 1992, p. 143.
68) 김진섭, ｢동북아지역의 통상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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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는 보스토치니항의 컨테이너 환적 용량(연 20만 TEU)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배경에서 유래된 면도 있다. 

나진항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역내 경제교류 증대, 북한 개방, 유라시아 대

륙 진출 등을 위한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강산, 개성공단69) 등 여타 북한지역 개발의 경우 남북 양

자관계에 의한 북한지역 개발사업인 관계로 사업의 투명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반면, 나선 지대 개발은 러시아, 중국 등 다자간 국제협력이라는 점에서 새로

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4-3. 동북아 물류 벨트 현황

우리는 남한 내부에만 국한된, 섬과 같이 고립된 시각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

69) 북한에는 4대 경제특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나선 지대가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개성공

단 및 금강산 관광지대, 신의주 특별행정지대 등 나머지 3대 특구는 2002년에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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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유라

시아 대륙과의 연결성을 생각한다면, 러시아 극동연안(바니노, 나호드카, 보스토치

니,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등), 북한의 동해연안(나진, 청진, 원산 등), 우리나

라의 동해연안(속초, 부산 등)을 잇는 태평양 진출의 물류 벨트 형성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측 평가에 따르면 ESPO 및 UGSS 등 석유 가스 에너지 운송망 구축사

업이 진척될 경우, 극동 지역이 현재 보유한 철도-항만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발생

할 물동량을 처리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해 추가될 화물 물동

량은 연간 5,000~8,000만 톤 정도로 예상되는 데, 현재 철도화차 숫자는 1,000만 

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인 2,200대에 불과하다(1,000만 톤 원유수송에 

2,000대의 화차가 필요). 또한, 현재 자동차도로 상태로는 원유 1,200만 톤 이상을 

운송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커다란 고민거리다.70) 이와는 

별개로 극동 지역에 새로운 상업항 건설 문제도 심각한데, 우선은 보스토치니, 나

호드카, 바니노 항 등이 보유한 기존의 환적시설을 확충하고 신규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시베리아에서 운반된 수출용 원자재 가

공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기존 항만들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투

입되고 있는데, 이는 금속, 석유제품, 석탄의 통과물량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방향

으로 피드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71) 러시아 일각에서는 극동 연안 항구가 포화

상태에 직면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의 동해연안까지도 

물류 유통 벨트로 간주하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72) 

70) ｢졸로또이 록｣(2005년 6월 28일).
71) 미나키르(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장),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도전과 가능성｣,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72) 스베틀로프 러시아 극동 연료에너지 연구센터 소장은 러시아 극동연안 부두(하바롭스크의 바니노

항에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의 화물처리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임에 따라 추가적인 화물

처리가 거의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러시아측은 나선항을 활용함으로써 화물처리 기능을 분산시켜

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05년 1월 필자와의 면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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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나선지대 및 시베리아 극동ㆍ지역 진출

중국은 두만강 줄기와 500㎞를 접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에 맞닿은 강하구 

15㎞로 인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봉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 진출로 확

보를 오랜 숙원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

북 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이나 산동성의 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입장이

다.73) 더욱이 최근 동북 3성의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러시아나 북한의 통로

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중국은 나진, 청진을 북한의 통로

라고 여기고 길림성과 연계시킨 개발 구상을 통해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동림회사는 2005년 7월 나선시와 나선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나진-원정간 도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인데, 이는 67㎞의 구불구불한 현재 도로상태를 왕복 2차선

의 직선도로로 개보수하여 49㎞로 거리를 단축시키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00억~ 

400억 원(중국화폐)으로 추정되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사업의 댓가로 동림회사가 

나진항 3, 4호 부두에 대한 50년간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 기업

인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측 자본마저도 투자되지 않을 경우 나

선 지대는 점차 증대하고 있는 중국자본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국과 러시아는 중국을 배재한 가운데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감행하기란 어렵게 

될 것이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한반도와 러시아 사이에 놓인 15㎞ 가량의 국경

지대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를 배제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74) 한반도는 통일 이전

에는 북한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통로가 가로막혀 있었지만, 현재 상황 발

전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때문에 이 통로가 다시 

막힐 수 있게 된다.

73) 김진섭, ‘동북아지역의 통상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74) 마 빅토르(‘브리라선’ 대표이사),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한 나진선봉 자유경제지대 개발문제’, “제

4회 동북아경제포럼 발표문”.(2005년 7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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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국경선으로 접해 있는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의 진출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지방 부흥 전략’을 수립하

고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마침 푸틴 대통령의 ‘시베리아 극동 개

발 전략’과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다.75) 이에 따라, 4,355㎞가 인접해 있는 양국 특

유의 맞춤형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경지대 협력 방식을 통해 상호 교류협력

은 견고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04년 국경지대 교역은 42억 달러 규

모로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 극동간에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도 협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76) 러중간 국경에는 ‘빠그라니치니-수

이펀허’, ‘블라고베쉔스크-헤이헤’, ‘자바이칼스크-만주리야’간 3개의 국경무역지대

가 건설되고 있다.77)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연해주 

국경지대에 있는 ‘빠그라니치니-수이펀허’ 지대이다. 총면적은 450㏊로 이 중 러시

아측 부지가 약 300㏊, 중국측 부지는 약 150㏊이며, 러시아 영토에서는 러시아법

이, 중국 지역에서는 중국법이 적용된다. 숲이었던 지역에 나무를 다 없애고 새롭

게 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2008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될 것이며, 최

종 완공은 2015년경에나 가능할 것이다.78) 중국 헤이룽장성은 수이펀허에서 약 

50㎞ 떨어진 두닌시의 국경이 관통하는 지점에 ‘두닌-폴탑카’ 중러 무역센터를 

2005년 완공하였는데, 이 단지 내에는 약 6,000개의 점포, 창고 외에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다.79) 

러시아의 21세기 아시아 전략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나라는 중국과 인

도다.80)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베리아 극동지역을 

75) 헤춘린(중러 의원친선협회장), ‘지역간 협력의 활성화: 공동번영을 위한 협조’, “제1회 러시아 극

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76) 위의 글.
77) 옐류틴 빠그라니치니 국경무역복합단지건설 본부장의 발언 내용.(2005년 2월 필자와의 면담시)
78) 위의 면담시 내용. 
79) ‘블라디보스토크 메디아’, 200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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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중국인이 대량 이주할 

경우, 시베리아 극동지역이 중국인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두려워해왔다. 물론 이러

한 경계심은 지금도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커가고 있지만 거대해지는 중국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이 시대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게 된 것이다. 아태지역

의 통합과정은 점점 중국 정책의 영향 아래 전개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세계 

제7위 수출대국이라는 확대일로의 경제력만이 아니라 아태 인구의 70%가 중국민

족이라는 이유때문이기도 할 것이다.81)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극동 연해주 진출, 극동지역과의 교역 확대에 대하여 우

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중국에 의해 독점되어 실제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인

가? 논리적 해답보다 분명한 사실은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이 우리에게는 아직 발

전 잠재력만 논의되는 대상이지만, 중국은 이미 공격적으로 이 지역을 진출하고 있

다는 점이다. 

4. 러시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전략

수년전 우리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 에

너지협력체 구상을 이야기했을 때 모델로 삼았던 것은 유럽 국가가 과거에 설립한 

‘유럽석탄공동체’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EU는 실제로 어떠한가?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EU 개별 국가를 상대로 각개격파식 협상을 주도해가고 있는 데 대

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에 관한 EU 개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다르

80) 미나키르(러시아 극동경제연구소장), ‘동북아에서의 러시아: 도전과 가능성’,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81) 고르차코프(러시아 연해주 부지사), ‘아태 시장에서 연해주 경제의 통합구축 전략’, “제1회 러시아 

극동 경제포럼”.(2005년 9월, 하바롭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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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 전략을 세우기란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그간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구축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러나 동북아 외교의 중심대상국인 중국, 일본은 다자간 에너지협력기구에 별로 관

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두 나라 모두는 현실을 직시하여 양자 관계 일변도

로 대러 에너지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자보다 양자 협력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긴밀한 ‘에너지 양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82) 이와 관련하여 동북아에너지협력회의(EC/NEA) 등 동북아 국가

간 다자외교 틀조차도 실제 동인은 수요국간 에너지협력체 창출보다는 에너지 보

유국과의 역내 유대 강화에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러 양국 관계 전반에 있어서도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아태 지역을 향한 러시아의 에너지 동진 정책이 구체화되고 확정될 향

후 5~6년간은 특별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태

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우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주기적으로 유행처럼 강조하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너무 편리하게 실패 원인을 러시아가 지닌 고질적인 문제로 돌려 버리는 경향이 

있다. 결국 대러 관계에서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현안이 제기될 때마다 원점에

서 다시 대러 전략을 수립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특성

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를 러시아에 적용시키려는 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

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위성락 외교부 대사는 특유의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

인 세계 읽기는 변수라기보다 차라리 상수라고 표현했다.83)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의 정보이며, 수시로 변화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다. 

이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제대로 파악하면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

82) 중앙일보, 박우규(SK 경영경제연구소장), ‘제2회 중앙일보 동북아에너지포럼; 러시아 비상구를 뚫

어라’, 2008년 1월 15일.
83) 서울신문, 위성락(외교부 대사), ‘세계화 시대의 외교담론’, 2008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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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대러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올바른 선

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시베리아 극동 지역 에너지 개발은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트란스네프트 등 국영에너지기업들 주도로 추진중인 UGSS 

및 ESPO 등이 핵심이므로 우리 에너지 외교의 대상은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우

선순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및 지방 정부 주도로 추진중인 

2008~2013년간 극동바이칼동부 사회경제개발프로그램이 에너지 자원 개발프로그

램이라고 막연히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 프로그램 일부에는 ‘원료에너지

복합체’ 부문도 포함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본래적 성격은 소련시절부터 계속사

업으로 유지되어 왔던 지역개발계획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극동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에서는 한

러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갈 경

우 관심이나 이해관계에서 서로간 공통분모를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에서 이미 개별적으로 다루어진 한러간 에너지 물류 사업을 종합

하여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하나의 큰 화폭에 그려본다면 과연 어떠한 그림이 될 

것인가?

한편으로 아태 지역을 향한 러시아의 석유, 가스, 전력 등 에너지망은 거대한 

유라시아 통로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연해주내 정유단지건설,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 석유 가스 상류/하류부문 교차투자, 남북러 전력연계망 등 대형 프로젝트들

은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여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

로, TKR-TSR 연결 사업이 실현되면 한국은 섬 신세에서 탈피하여 유라시아 대륙

과의 일체성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나선 지대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동북

아 거점으로 개발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동해 연안과 러시아의 극동 연안, 그

리고 우리나라의 동해 연안은 거대한 물류협력벨트로 형성될 것이다. 물론 이는 모

든 프로젝트가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한 매우 이상적인 전망이다. 그런데 매우 현실

적인 문제가 이 그림 중에 발견된다. 연해주내 정유단지건설 프로젝트를 제외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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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사업이 남북러 3각협력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라시아와의 에너지 공동체 및 물류협력벨트 구축은 3각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

전이 없다면 대러 에너지외교의 획기적 발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러시아는 북한이 자국의 경제적 요구사항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헤아리

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싶어하며, 붕괴상

태에 이른 산업기반을 재건하려면 러시아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84) 따라서 러시아는 다른 절반의 전제조건으로서 우

리의 대북정책이 실용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으

며,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 진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러 3각협력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진출

을 위한 우리의 에너지 경제 외교전략에 대해 정리하면 큰 방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철의 실크로드 구축은 유라시아 에너지 통로 구축의 가능성까지도 좌우한

다는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TKR-TSR 연결사업 실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

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TKR-TSR 연결사업은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사업의 사

실상의 시범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러북간/남북간 철도가 진전된다면, 가스관

(장기적으로 석유관)은 철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부설될 수 있으며, 주변 여건이 조

성될 경우 송전망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TKR-TSR 

연결사업에서 추진되는 협력방식(러북간/한러간 합작회사 설립, 민간주도 원칙 등)

은 한러/남북러간 에너지 협력사업의 한발 앞선 모범사례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한러간 에너지 자원 협력 가운데 UGSS와 연관된 가스부문 협력을 우선

순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SPO 등 석유 부문은 우리나라가 수차례 참여의향을 

84) 현재 러북간 경협 수준을 구소련 시절인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철강, 금속, 기계, 화학 등 북한 주요 기간산업의 36% 이상이 구소련 시설ㆍ기술 지원에 의해 

건설되어 있는 관계로 러시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산업시설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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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으나, 러시아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협력 사업에 대한 발굴 전망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남북러 전력연계망 사업 등 전력 부문의 

경우 러시아측이 적극적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아직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 

반면,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 등 가스 부문 협력사업은 가스도입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3각협력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와 에너지에 관한 전략적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유럽 국가와 동북

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국 등이 추진중인 석유 가스 상류/하류부문 교차투자 

사례 그리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TKR-TSR 연결사업 사례 등

을 벤치마킹하여 대러 에너지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들 모범사례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의 에너지 외교전략 방향을 수립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형

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① 3개 부문 패키지 딜에 따른 합작회사 설립ㆍ운영

   ∎ 사할린, 동시베리아 석유 가스전 공동 개발을 위한 한러 합작회사 설립

   ∎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한러/러북 합작회사 설립

   ∎ 우리나라 석유 가스 하류부문 진출을 위한 한러 합작회사 설립

 ② 정부차원의 투자안전보장 협의체 설립ㆍ운영(전체 사업 조율) 
   ∎ 정부간 전문가회의 운영, 다자간 투자보장합의 

끝으로, 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사항은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

는 정부나 민간기업, 시장경제나 국제정치, 러시아 국내정치나 동북아 지역정세, 

러시아 연방과 지방 등 어느 한쪽 시각에서만 바라볼 경우 불합리한 대상으로만 

이해될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접근하려

면 정육면체의 퍼즐인 큐브를 맞추는 것과 같이 복잡한 작업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기술한 사할린 II 프로젝트의 경우를 돌이켜 생각해 보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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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으로부터 생산될 LNG 약 150만 톤을 2008년부터 

매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한러간 이루어진 최초의 에너지 협력

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할린 II 프로젝트는 100% 외국계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쉘 등 외국기업이었지 

러시아 정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러시아 정부는 외국기업으로부터 국익을 빼앗기

고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러간 최초의 에너지 사업은 적어도 러시아 정부측

에 대하여 양국 외교의 성과로서 부각시킬 성격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사례를 더 진전시켜 보자. 2006년 12월 가즈프롬은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 

등 러시아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정책에 힘입어 사할린 II 프로젝트

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이때 프로젝트의 직ㆍ간접 관계자(국)들 뿐 아니라 세계 언

론들은 러시아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가스도입자인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비로소 이를 

계기로 사할린 II LNG 도입사업이 실제상의 한러 양국간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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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A series of development programs for the Russian Far East (the RFE) has 
been released by the Russian government since the lately, attracting renewed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his occasi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d organized a two-days seminar title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on January 18th and 19th, 
2008. This book is the collection of presented papers, of which the authors 
had refined after the seminar. Editor’s preface as well as the discussions on 
the presentations at the seminar are also added in the book. 

The first chapter of this book is named “The past and the pres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FE.” This chapter includes 3 papers dealing 
with changes in policy line regarding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FE by 
the Russian government. The first paper, “The New Policy for Development 
of the RFE under the Putin Government,” written by Prof. Won-Yong Seong 
(Incheon University) scrutinizes the latest development program of the federal 
government of Russia. The author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program in 
detail, and elaborates the changes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programs. 
In the second paper, “The Russian Far East in the Government’s Policy: 
Focusing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y Dr. Han-Koo Jung (The 
Sejong Institute), mainly quests about why the central government of Russia 
wants to develop the RFE. Here he points out the interest-conflict between the 
feder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regard of the development problem of the 
RFE. The third paper, “The Place of Siberia and the RFE in the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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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was written by Prof. Jeong-Sook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author inquires into the 19th and the 20th Centuries’ policies 
by the governments of the Russian Empire and the Soviet Union.

The second chapter of this book deals with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spect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FE.” This chapter contains 3 
papers as well. In the first paper of this chapter, “Strategies and the Prospects 
of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the RFE” by 
Dr. Byeong-Min Ahn (Korea Transport Institute), does a research on Russian 
government’s policy to reform seriously underdevelope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 the RFE and assesses its feasibility from a 
professional point of view. Regarding the field of energy resources, a similar 
method is taken in the second paper, “Strategies to Develop Energy Resources 
in the Eastern Par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Korea-Russia cooperation,” 
is discussed by Dr. Seong-Kyu Le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The 
third paper,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nces of Entrance into the 
Agricultural Sector of the RFE” by Mr. Min-Chul Kim (Korea Rural 
Community and Agriculture Corporation), shows the situation of the RFE’s 
agricultural sector in detail, and discusses the potentialities of its development, 
followed by an analysis of some cases of Korean firms. 

The third chapter of this book is titled “Development of the RFE and 
Korea’s policy directions,” which includes 4 papers. The first paper in this 
chapter, “Policy toward the RFE by the Surrounding Countries (China, Japan, 
and the USA),” is written by Prof. Jae-Nam Koh (Institute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mongst the acception of the three powers being in 
common in pursuit of the energy cooperation in the RFE, Prof. Koh points 
out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surge of China. The second 
paper, “Korea’s National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and the RFE,” is 
written by Dr. Hyun-Ik Hong (The Sejong Institute). Having analyzed the 
future national strategies of the Republic of Korea, Dr. Hong suggests the 
cooperation with the RFE as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third 
paper, “Strategic Value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RFE and Way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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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romotion” by Dr. Yeo-Cheon Jeong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quires into the strategic values of cooperating with Russia 
in regard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FE from economic and 
political-diplomatic viewpoints and proposes schemes to promote the 
cooperation. Dr. Jeong also elaborates the so-called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as a special case 
of the cooperation in the RFE. In the fourth and last paper “Strategies of 
Economic Diplomacy to Enter into the RFE,” Mr. Sung-Hwan Oh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examine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FE from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standpoint. while dealing 
the energy and the transportation sectors as two main fields of cooperation, 
Mr. Oh carefully investigates the possibilities of the particip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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